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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지방정치의 중앙정치에의 예속화? 지방정치의 실제와 작동*

1)

박영환**

논문요약

본 논문은 공동체의 크기와 후보 선택의 관계 분석을 통해 지방정치의 자율
성을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소규모 공동체에서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경영적 정치가 현저히 나타난다. 소규모 공동체에서 정치는 일상생활의 영역
으로 구성원들에게 문제해결에 대한 동기부여와 적극적 정치참여를 유발시킨
다. 선거에서 소규모 공동체의 유권자는 지역의 생활이슈를 해결하는 데 있어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런 특징은 일정한 지역의 주민
들이 지역현안을 스스로 해결해나감으로써 분권을 완성하고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지방정치의 본질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소규모 공동체에서 정치
의 본질은 정당과 이념을 중시하는 중앙정치와는 별개로 경영적 정치를 특징
으로 하는 지방정치가 현저히 나타날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의 바탕 
위에, 본 논문은 규모가 작은 공동체에 거주하는 유권자일수록 선거에서 후보 
선택의 요인으로 정당보다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
는 가설을 세운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설문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한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규모가 
작은 공동체와 후보 선택에서 후보의 능력과 자질 사이의 긍정적 관계를 확인
하였다. 이런 분석결과를 통해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지방정치의 활
성화가 어떻게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에 대해 논의한다.

주제어: 지방정치, 중앙정치, 경영적 정치, 실존적 정치, 공동체 크기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112243)

**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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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공동체의 크기와 후보 선택의 관계 분석을 통해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확인하는 데 있다. 소규모 공동체에서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경영적 정치

가 현저히 나타난다. 소규모 공동체에서 정치는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구성원들에

게 문제해결에 대한 동기부여와 적극적 정치참여를 유발시킨다. 선거에서 소규모 

공동체의 유권자는 지역의 생활이슈를 해결하는 데 있어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런 특징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현안을 스스로 

해결해나감으로써 분권을 완성하고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지방정치의 본질

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소규모 공동체에서 정치의 본질은 정당과 이념을 중시하는 

중앙정치와는 별개로 경영적 정치를 특징으로 하는 지방정치가 현저히 나타날 것

이다.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의 바탕 위에, 본 논문은 역대 동시지방선거 설문조사 

자료(1대 ~ 7대)를 활용하여 규모가 작은 공동체에 거주하는 유권자일수록 후보 

선택에 있어 정당 요인보다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더 고려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1952년 이후부터 시작된 지방

선거의 여정은 1961년 5·16 쿠데타로 잠시 중단되는 아픔도 경험하였지만 이제 

안정적으로 착근되어 일상으로서 지방정치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학계나 언론에서의 지방정치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냉혹하다. 한마디로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있다. 지방정치

의 주체로서 지역 문제 해결의 당사자인 지역민들에게 이런 평가는 당혹스럽다. 

지역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지방정부는 지역사무와 행정서비스를 직접적으

로 담당하며 지역 주민과 긴밀한 정치적 연계를 형성하고 있다. 민주적 반응성이 

어떤 곳에서보다 잘 실현될 수 있으리라 보였던 지방정치의 모습이 현실에서는 

정반대로 그 자율성이 무시되고 중앙정치에 예속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평가

는 한국 민주주의의 정체와 퇴행을 불러올 만큼 우리를 낙담시키고 있다. 분권과 

균형발전은 민주주의를 전 지역으로 확산시키는데 있어 전제조건이다. 이런 점에

서 지방정치에 대한 재평가와 실체를 찾는 분석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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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하부적 수준에서 엄연히 작동하고 있는 지방정치의 자율성의 실체를 

밝혀내려는 시도를 한다. 이를 위해 공동체의 규모에 주목을 한다. 공동체의 크기는 

정치의 본질을 규정하며 이는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

기 때문이다. 소규모 공동체에서 작동하는 정치의 본질이 지방정치의 속성과 관련

이 있음을 밝혀냄으로써 지역 하부적 수준에서 작동하는 지방정치의 독립성을 확

인하고 그 의미를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와 연관하여 토론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지방정치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개의 경쟁적인 가설이 대립하고 있다. 주류

적인 시각은 ‘지방정치의 중앙정치에의 예속화’ 가설이다. 주요 내용은 지방정치는 

독자성이 없는 존재로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앙정치

의 이념적 대립과 당파 간 경쟁이 지방정치에 그대로 재현되어 전국적인 쟁점이 

지방의 이슈를 잠식해버리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강신구 2014; 강원택 

2010; 김진하 2010; 류재성 2010; 유성진 2014; 윤종빈 2019). 그 결과 지방정치

는 고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중앙정치에 종속화되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

다는 것이다. 이런 지방정치의 중앙정치에의 예속화는 한국 정치문화의 중앙집중

화 경향에서 잘 드러난다. 헨더슨(Gregory Henderson)은 그의 역작 『소용돌이의 

한국정치』(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에서 한국의 정치문화에 대한 

하나의 통일된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동질성이 응집력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원자화된 단위들의 유동성 흐름을 조장시켰으며, 원자화된 개체들

은 단 하나의 극점을 향해 올라가는 상승기류를 형성해 중앙 집중의 현상을 낳는다

는 것이다(헨더슨 2013). 즉 한국은 안정적인 영토의 경계선 위에 왕권체제를 오랫

동안 유지하면서 인종, 언어, 문화의 동질성과 보편적 가치 시스템을 유지하였고, 

그 결과 지방 세력의 성장을 배제한 농업국가로서 중앙집권적 지배를 수립하였다

는 것이다(헨더슨 2013, 35). 지방세력 성장의 억제는 촌락과 왕권 사이의 중간매

개집단의 결여로 인한 결과이었고, 한국 사회의 개인들은 국가권력과 개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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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맺으면서 원자화된 개체로 남게 되었다(헨더슨 2013, 38). 원자화된 단위

의 사회에서는 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립, 정책적 차이, 이념적 갈등, 계급적 대립 

등으로 인한 균열을 찾아보기 힘들고 대신 원자화된 개인들의 중앙권력에 대한 

의존성만 강화되어 사회의 모든 활동적 요소들이 오로지 중앙권력을 향해 휘몰아

가는 소용돌이 현상만 나타난다는 것이다(헨더슨 2013, 657). 정리하면 한국 정치

문화의 단일성, 동질성, 통일성과 중앙 집중화 경향이 지방적 수준에서 자생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매개할 수 있는 중간집단의 결여를 초래하였고, 이것은 궁극

적으로 지방권력의 말살로 이어져 비경쟁적인 중앙관료 체제를 존속시켜 왔다는 

것이다. 헨더슨의 이와 같은 논지는 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한국의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되었다는 결론으로 이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강력한 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에 대한 경쟁가설로 지방정치의 제한적 자율성을 주장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이 가설의 주요 내용은 지방정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지역민들

의 높은 참여와 관심, 지방선거의 투표선택 요인으로 검증되고 있는 지역 유권자들

의 회고적 투표 행태, 지방선거에서 현직자의 높은 재선율 등은 중앙정치의 높은 

파고 속에서도 지방정치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경험적인 예라는 것이다(윤종

빈 2019; 장승진 2019; 지병근·차재권 2018). 

기존의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관계에 관한 연구, 특히 ‘지방정치의 중앙정치에

의 예속화’ 가설은 지방정치의 분석수준을 전국적 수준에서 권력과 통치의 속성으

로 접근하여 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지방정치의 의미를 탐색하는 선에 그침으로써 

지방정치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의 시도를 결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쟁가설

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지방의 관점에서 지방정치를 분석하는 이론적 틀을 제시

하고 지방정치의 영향력과 자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미 미국에서는 지역의 고유성에 입각하여 지방정치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주장

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올리버(J. Eric Oliver) 외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올리버 외(2012)에 의하면 지역 고유성은 지방정치의 본질을 

밝히는 주요 단서이다. 지역 고유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규모(size)이

다. 여기서 규모는 어떤 지역의 인구 규모를 의미한다(Oliver et al. 20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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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크기에 따라 지역 고유성의 수준이 달라진다. 공동체의 규모가 작으면 

구성원의 수도 적고 공동체의 권한 범위도 한정적이고 공동체 내 편향1)도 낮다. 

이런 특성들은 정치의 본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들이 된다. 올리버 외에 따르면 

공동체의 규모가 큰 곳에는 실존적(existential) 정치가, 반면 공동체의 규모가 

작은 곳에는 경영적(managerial) 정치가 나타난다.

실존적 정치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재 방식을 통해 자아를 실현해나가려는 개인

의 의식이 정치의 기저를 형성한다. 이런 인간관 하에서 정치는 정체성의 경쟁을 

띌 수밖에 없다(Oliver et al. 2012, 27). 따라서 실존적 정치에서는 국가의 근본적

인 통치의 방향, 사회의 기본적인 운영 원칙, 공동체를 위한 제도 수립과 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구성원들 간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된다. 이런 논쟁은 국가나 사회

의 정체성과 관련한 것임이 틀림없다.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나는 정치의 양상이 

실존적 정치의 대표적인 예이다(Oliver et al. 2012). 한국의 역대 대통령 선거에

서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 선거는 정체성과 이념의 경쟁이다. 각 후보 진영은 

보다 바람직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자신들의 통치 이념과 국정 원칙,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불꽃 튀는 접전을 펼친다. 유권자들은 자신들

의 이념과 정체성을 잘 대변해주는 후보를 지지하며 대통령 선거를 한층 뜨겁게 

달군다. 이처럼 대통령 선거는 어느 수준의 선거보다 격렬하게 각 진영 간 이념적 

대결이 펼쳐지고 당파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다. 그 이유는 대통령 선거가 

실존적 정치와 관련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영적 정치는 개인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이나 소규모의 공동체에서 일어

나는 일상생활의 정치이다(Oliver et al. 2012). 일상생활의 정치에서는 실용성이 

중요하다. 소규모의 지역에서 주요 이슈들은 생활밀착형 지역 현안이나 생활복지

형 사안들이고 이런 이슈들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원천은 지역 구성원들 

간의 당파성 및 이념적 경쟁이 아니라 실용성이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지역 

현안들은 문제 해결에 있어 구성원들의 능동적 참여와 강한 협력적 동기를 부여한

다. 지역의 개발사업, 쓰레기 매립장 건설 문제, 교량 및 도로 건설, 주차장 시설 

1) 편향은 지역 내 지방정부에 의해 구성원들에게 제공되어지는 편익과 비용의 불균등
한 배분을 의미한다(Oliver et al. 2012,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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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공원 유치, 체육관 건립, 생활하수 처리 문제, 교통 문제 등은 지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현안들로 지역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게 만든다. 경영적 정치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초 단위의 지방선거이다. 기초 단위의 지방선거에서 주요 이슈들은 

위에서 열거한 생활밀착형 지역 현안들이 주를 이루며, 지역의 대표자로 입후보한 

후보자들은 이런 현안이나 민원을 담은 공약들을 선거에 내세우며 경쟁한다. 지역

민들은 후보자의 정체성, 이념, 당파성에 근거하여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문제 해결에 적합한 후보자의 자질, 능력, 도덕성을 중심으로 선택을 한다. 

본 논문은 경영적 속성이 현저히 나타나는 소규모의 공동체에서 작동하는 정치

의 본질에 주목하면서 소규모 공동체에서 작동하는 정치는 지방정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져온다는 점을 주장한다. 국가, 광역시, 도와 같은 규모가 큰 지역과 

달리 읍면지역과 같은 소규모 지역에서는 실용성 위주의 생활정치의 양상이 나타

나면서 지역민들에게 지역현안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한다. 이런 생활

정치의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지방정치의 영역이다. 지방정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 현안을 스스로 해결해나감으로써 지방의 분권을 완

성하고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소규모 공동체에서 정치

는 중앙정치와 별개로 작동하는 지방정치의 본질을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정치의 꽃인 지방선거에서 소규모 지역의 유권자들은 지역의 현안과 각

종 민원 해결에 우선권을 두고 이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후보 선택의 주요 요소로 고려할 것이다. 후보의 이념이나 정당은 지방선거의 선택

에서 후순위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논의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운다.

가설: 작은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일수록 그렇지 않은 유권자보다 선거에서 

후보를 선택하는 요인으로 정당이나 이념보다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위의 가설 검증을 통해 정당이나 이념과 같은 중앙정치의 요인에 의해 좌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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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지방정치의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고자 한다.

 

 

III. 연구설계

1. 데이터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논문은 시계열적 자료를 활용한다. 역대 전국동시

지방선거(1995년 1회 ~ 2018년 7회) 설문자료를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꾀하고자 한다. 역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설문조사 중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데이터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

센터를 통해 확보하였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설문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의 의뢰로 조사를 수행한 한국정치학회·한국정당학회·한국선거학회의 데이터를 

사용한다.

2. 분석모델과 변수측정

본 논문은 공동체의 크기와 지방정치의 자율성의 관계에 주목하고 데이터의 

특성을 감안하여 후보 선택의 요인에 대한 공동체의 규모의 영향력을 다음의 회귀

분석 모델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후보 선택 요인 = 공동체의 크기 + 정치적 변수들 + 인구사회적 변수들 ---식(1)

식(1)에서 후보 선택 요인은 종속변수로 정당, 후보의 능력과 자질(도덕성), 기타 

요인으로 구성된다. 종속변수가 3개의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이 사용된다. 독립변수는 공동체의 

크기로 공동체의 규모에 따라 읍면지역과 중소도시/광역시로 대별되는 이원변수

이다(읍면지역 = 1, 중소도시+광역도시 = 0). 그리고 일반적으로 선거연구에서 

후보 선택 요인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정치적 변수와 인구사회적 변수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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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의 회귀분석 모델에 통제를 한다.

위의 회귀분석 모델에 기초하여 관련 변수들의 목록을 <표 1>에 정리한다. 여기

서 유의할 점은 <표 1>의 변수목록 중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의 인구사회적 

변수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설문조사에서 공통으

로 포함되어 있는 변수목록이지만 정치적 변수는 위의 설문조사에 따라 각 선거별 

회귀분석 모델에서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정치적 변수들

의 설문문항들이 7개의 선거 설문조사마다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

이다. 따라서 <표 1>의 정치적 변수들은 후보 선택 요인을 분석하는 통계모형이라

면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변수들의 목록이라 생각하면 될 것이다. 

변수의 성격 변수명

종속변수 후보 선택 요인

독립변수 공동체의 크기

통제변수

정치적 변수

선거에 대한 관심

정치에 대한 관심

가깝게 느끼는 정당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국가 경제상황 평가

이념 강도

인구사회적 변수

연령

성별

학력

소득

<표 1> 각 회귀분석모델에 포함되는 변수들의 기본목록

종속변수인 후보 선택 요인은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본질을 밝히기 위한 본 

논문의 목적에 따라 사용된다. 앞의 이론적 논의에서 밝혔듯이 중앙정치는 정체성

의 정치가 작동하는 실존적 영역이다. 국가의 주요 정책 우선순위,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지켜야 하는 명분을 두고 정당 간 경쟁과 이념적 대결이 치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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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지는 곳이 중앙정치이다. 후보 선택 요인 중 정당 요인은 바로 중앙정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지방정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공동체와 밀접히 관련

이 있는 일상적 삶의 영역으로 경영적 정치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경영적 정치는 

명분이나 이념, 가치, 정체성보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정치이다. 실용성은 현재 공

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이슈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요소이

다. 따라서 이념적 관점이나 정당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정치는 소규모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생활정치와는 거리가 멀다. 소규모 공동체의 현안 해결은 이념이나 당파

성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 자질을 갖춘 대표자의 능력이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후보 선택 요인 중 후보의 능력과 자질은 바로 지방정치의 

속성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독립변수인 공동체의 크기는 앞의 이론적 논의에 의하면 정치의 본질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공동체의 크기가 작을수록 구성원의 구성이나 선호가 

동질적이고 공동체 내 편향성도 덜하다. 이런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공동체는 경영

적 요소의 지방정치가 작동하는 곳이다. 소규모 공동체에서는 동질적인 인구구성

과 선호의 무차별성, 낮은 편향으로 인해 정체성이나 가치, 이념을 둘러싸고 치열한 

정파적 경쟁이 펼쳐지지 않을 것이다. 대신 일상적 삶의 이슈를 실용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표자의 자질과 능력이 공동체에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소규모 

공동체는 경영적 측면의 지방정치가 작동하는 영역이다. 이에 공동체의 크기는 

그 규모에 따라 읍면지역, 중소도시, 광역시로 분류하고 작은 공동체의 영향력을 

명료하게 살펴보기 위해 읍면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유형을 나누는 이원변수로 

측정한다.

각 회귀분석 모델에서 기대하는 통제변수들, 그중에서도 정치적 변수의 종속변

수 및 독립변수와의 관련성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과 정치에 

대한 관심은 투표참여와 관련이 있는 변수로 알려져 있다. 이 변수들이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이끈다면 후보 선택 요인과도 어떤식으로든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

된다. 더욱이 이 변수들과 독립변수의 관계도 생각해보아야 할 대상이다. 공동체의 

크기에 따라 지방선거와 일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선거관심과 정치관심을 회귀분석모델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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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이 가깝게 느끼는 특정 정당의 존재 유무는 종속변수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가까운 정당이 있다고 느끼는 유권자일수록 후보 선택 요인으로 정당을 고려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변수는 지방정치보다는 중앙정

치의 속성과 관련이 있는 변수이다. 한 국가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업무를 평가하는 일은 국가적 수준에서 정치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중앙정치와 연

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와 후보 선택 요인으로 

정당의 관련성은 정(+)의 관계를 보일 것이다. 국가 경제상황의 평가와 종속변수의 

연관성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와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소규모 공동체에서 논의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큰 이슈이다. 국가적 수준에서 다루어야 할 이슈가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이다. 

그러므로 국가 경제상황 평가와 후보 선택 요인으로 정당 사이의 관계는 정(+)의 

관계를 보일 것이다. 이념의 강도는 중앙정치와 바로 연결되는 변수이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실존적 정치로서 중앙정치는 정파 간 이념적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

되는 영역이다. 

기타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들은 선거관련 선행연구에서 통계모

형에 통제하는 기본적인 변수들로 본 연구에서도 통제변수로 분석모델에 포함한

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들로 연령, 성별, 학력, 소득을 고려한다. 

IV. 통계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통계분석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수행되어진다. 먼저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예비분석으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5) ~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2018)까지 양변인 분석을 실시한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교차분석을 통해 

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와 방향, 강도를 시계열적으로 조사한다. 다음으로 통제변수

를 각각의 회귀분석모델에 포함시켜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적 영향력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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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분석

본 논문의 연구주제는 후보 선택 요인에 대한 공동체의 크기에 대한 영향력을 

통해 중앙정치와 별도로 작동하는 지방정치의 본질과 자율성, 그리고 지방정치의 

양상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예비분석으로 공동체의 크기와 후보 선택 요인의 

관계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이 관계의 유의미성과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

다. 교차분석 실시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2018년 제7회 전

국동시지방선거까지의 시계열적 설문조사를 활용한다. 시계열적 자료분석을 통해 

교차분석 결과의 일반화를 꾀하고자 한다.

교차분석 결과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공동체의 크기와 후보 선택 요인에서 

우선 순위이다. 위에서 언급한 이론적 논의에 따르면 규모가 작은 공동체일수록 

실용성을 앞세우는 경영적 정치가 현저하게 나타나므로 규모가 작은 공동체에 거

주하는 유권자일수록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후보 선택의 우선순위로 고려할 것

이다. 반면 규모가 큰 공동체일수록 정체성을 중시하는 실존적 정치가 작동할 가능

성이 높으므로 규모가 큰 공동체에 거주하는 유권자일수록 정당을 후보 선택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차분석에서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할 사항

은 공동체 규모별 중앙정치의 속성을 내포한 정당요인, 그리고 지방정치의 속성을 

내포한 후보의 능력과 자질의 후보 선택 비율이다.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해 독립변

수와 종속변수 관계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살펴볼 것이다. 교차분석의 결과는 부록

(<표 A-1> ~ <표 A-7>)에 보고하고 있다.

<표 A-1>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동체의 크기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

체장의 후보 선택 요인 간의 교차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2) 먼저 광역자치단체

장 선거의 결과를 살펴보면, 공동체의 규모 중 정당을 후보 선택의 요인으로 뽑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중소도시(25.6%)이고 다음으로 군읍면(21.3%), 마지막으

2)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활용되는 문항인 후보 선택 요인과 관련하여,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으
로 나누어 동일한 설문문항과 동일한 응답항목으로 조사하고 있다. 그 외 나머지 
동시지방선거에서는 하나의 문항으로 해당 지방선거에서 후보 선택 요인을 물어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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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도시(19.2%)이다. 인물을 후보 선택 요인으로 뽑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도시(47.5%), 다음으로 중소도시(46.6%), 마지막으로 군읍면(44.5%)이다. 한편 

기초단체장 선거의 결과를 살펴보면 정당을 후보 선택 요인으로 가장 많이 뽑은 

지역은 대도시(22.8%), 다음으로 중소도시(19.9%), 군읍면(15.8%) 순이다. 인물

을 후보 선택 요인으로 가장 많이 뽑은 지역은 군읍면(48.5%)이고, 다음으로 중소

도시(48.1%), 대도시(36.1%) 순이다. 정리하면, 기초수준의 선거에서는 이론적 

주장과 부합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공동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인물을 후보 선택 요인으로 꼽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공동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정당을 후보 선택으로 꼽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정결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공동체의 규모에 따라 후보 선택 요인의 우선순위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² = 24.6149, p=0.006). 반면 광역수준의 

선거의 결과는 복잡하다. 공동체의 규모와 정당 요인의 선택에서 관계는 선형적이

지 않으며, 공동체의 규모와 인물 선택과의 관계는 이론적 주장과 반대로 역비례의 

관계가 도출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놓고 볼 때 광역수준의 선거와 비교해서 기초수

준의 선거가 선거의 규모상 더 지방적 수준에서 부합하는 선거이며, 그 결과 기초수

준의 선거에서 전형적인 지방정치의 모습이 현저히 나타난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본다. 

<표 A-2>는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동체의 규모와 후보 선택 요인 간의 

교차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교차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이론적 주장을 뒷받침

한다. 카이제곱 검정결과도 공동체 규모별 후보 선택 요인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해주고 있다(² = 35.8219, p=0.001). 공동체의 규모가 커질수

록, 즉 군읍지역에서 중소도시, 대도시로 올라갈수록 정당을 후보 선택 요인으로 

꼽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각각 21.7%. 19.4%, 10.7%), 공동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즉 대도시에서 중소도시, 군읍지역으로 내려갈수록 후보의 도덕성과 능력을 후보 

선택으로 꼽는 비율이 대체로 가장 높다(각각 24.0%와 27.1%, 23.9%와 27.8%, 

22.3%와 25.0%).3)

3) 물론 엄밀히 말하면, 공동체 규모별 후보 선택 요인으로 능력을 뽑은 빈도율을 자
세히 보면 중소도시와 군읍지역이 각각 27%대로 동일하나 소수점 이하에서 0.7%
의 미세한 차이로 중소도시의 빈도율이 약간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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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3>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동체의 크기와 후보 선택 요인 간의 

교차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3회 지방선거의 교차분석도 본 연구에서 주장하

는 공동체의 규모와 후보 선택 요인 간의 관련성을 대체로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공동체의 규모가 클수록(읍면리<중소도시<대도시) 정당을 후보 선택으로 

꼽는 비율이 가장 높다(15.2%<26.6%<33.0%). 한편 후보의 능력과 도덕성을 후보 

선택 요인으로 가장 많이 고려한 지역은 51.2%의 읍면리이고, 다음으로 대도시가 

40.5%, 중소도시가 37.0% 순이다. 공동체의 규모와 후보의 능력/도덕성 간의 

관계가 선형적인 모습을 띠지는 않지만 규모가 작은 읍면리에서 지방정치의 전형

인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후보 선택에서 가장 많이 고려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 한 점이다. 카이제곱 검정결과는 공동체의 규모에 따라 후보 선택의 고려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² = 56.6364, p=0.000)

<표 A-4>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동체의 크기와 후보 선택 요인 간의 

교차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4회 지방선거의 교차분석 결과도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공동체 규모별로 정치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예비적으

로 뒷받침하고 있다. 공동체 크기에 따라 고려하는 후보 선택의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카이제곱 검정결과는 확인시켜주고 있다(² = 38.5800, 

p=0.000). 구체적으로 빈도율을 살펴보면 중앙정치의 속성을 나타내는 정당 선택

요인이 공동체의 규모가 큰 순서대로(읍면지역<중소도시<대도시) 높은 빈도율을 

보이는(19.6%<38.7%<40.9%) 반면 지방정치의 속성을 나타내는 후보 능력이 공동

체의 규모가 작은 순서대로(읍면지역>중소도시>대도시) 높은 빈도율을 보이고 있다

(41.4%>25.5%>23.0%). 한편 도덕성도 후보의 자질을 나타내는 요인인데 도덕성 요인

의 빈도율을 보면 대도시와 읍면지역 모두 7%대의 빈도율을 보이지만 소수점 이하에서 

0.04%의 차이로 대도시가 약간 높은 빈도율을 보인다. 그리고 중소도시에서 도덕

성의 빈도율이 4.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도덕성 요인의 경우 중소도시

와 읍면지역의 빈도수가 각각 10개로 사례수가 너무 적다는 문제점이 있다.

<표 A-5>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동체의 크기와 후보 선택 요인 간의 

교차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5회 지방선거의 교차분석 결과 역시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공동체 크기에 따라 정치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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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공동체 규모별로 고려하는 후보 선택의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카이제곱 검정결과는 확인시켜주고 있다(² = 42.1400, 

p=0.000). 공동체 규모와 후보 선택 요인 간 빈도율을 살펴보면, 중앙정치의 본질

을 잘 대변하는 정당 선택요인이 공동체의 규모가 큰 순서대로(읍면지역<중소도시

<대도시) 높은 빈도율을 보이고 있다(12.6%<22.4%<31.0%). 반면 지방정치의 본

질을 잘 대변하는 후보 능력이 공동체의 규모가 작은 순서대로(읍면지역>중소도

시>대도시) 높은 빈도율을 보이고 있다(41.8%>27.3%>17.5%). 도덕성도 후보의 

자질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도덕성 요인의 빈도율을 보면 중소도

시에서 9.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읍면지역이 8.7%, 대도시가 8.0% 

순으로 나타난다. 

<표 A-6>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동체의 규모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

체장의 후보 선택 요인 간의 교차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먼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이론적 논의와 부합하지 않은 교차

분석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당을 후보 선택의 고려요인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지역은 읍면지역이며, 후보의 자질, 능력, 도덕성을 후보 선택으로 가장 많이 고려

한 지역은 중소도시였다. 카이제곱 검정결과는 공동체 규모별로 후보 선택 요인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² = 2.1643, 

p=0.706).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결과를 살펴보면, 공동체 규모에 따라 

후보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의 후보 선택 요인의 빈도율의 차이가 비례적으로 나타

났다. 읍면지역에서 36.5%, 중소도시에서 36%, 대도시에서 27.5%의 빈도율을 

보임으로써 공동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지방정치의 속성인 후보의 능력과 자질이 

후보 선택에 있어 높은 고려요소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중앙정치의 속성인 정당 요인은 공동체 규모별로 뚜렷

한 선형적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대도시에서 정당 요인의 빈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두 번째 순위는 중소도시가 아니라 읍면지역에서 정당요인의 빈

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정결과는 공동체의 크기에 따라 후보 선택의 

고려요인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² 

= 7.5498, p=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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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분석의 마지막 결과가 <표 A-7>에 보고되고 있다. <표 A-7>은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공동체의 규모와 후보 선택 요인 간의 교차분석 결과를 나타내

고 있다. 7회 지방선거의 교차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공동체 규모별로 

정치의 양상이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지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규모가 큰 공동체일수록 후보 선택 요인으로 정당을 많이 고려하였다(대

도시: 36.0%, 중소도시: 30.2%, 읍면지역 16.2%). 반대로 규모가 작은 공동체일수

록 후보 선택 요인으로 후보 능력을 많이 고려하였다(읍면지역: 43.2%, 중소도시: 

26.1%, 대도시 18.8%). 카이제곱 검정결과 공동체의 규모에 따라 후보 선택을 

고려하는 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 다른 

후보 선택 요인으로 이념은 정당 요인과 함께 중앙정치의 속성을 나타내는 요인이

라 할 수 있다. 교차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와는 반대로 역비례적인 

선형관계를 보여주고 있다(읍면지역>중소도시>대도시). 도덕성은 후보의 능력과 

함께 지방정치의 속성을 보여주는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 교차분석 결과 역시 

본 연구의 이론적 주장과 반대로 역비례적인 선형관계를 보고하고 있다(읍면지역

<중소도시<대도시). 그러나 이념과 도덕성의 낮은 사례 수는 통계분석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준다.

이상의 역대 지방선거에서 공동체의 크기와 후보 선택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 

가설에서 주장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의 방향성이 예측대로 강력히 지

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카이제곱 검정결과 공동체의 규모별에 따라 후보 선택의 

고려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대 7번의 

동시지방선거 중 5번의 동시지방선거(2회, 3회, 4회, 5회, 7회)에서 소규모 공동체

의 유권자일수록 선거에서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나머

지 2번의 동시지방선거에서도 기초 수준의 지방선거에서는 소규모 공동체와 후보

의 자질 및 능력 사이의 관련성을 발견하였다.

2.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이제 본격적으로 공동체의 규모가 후보 선택의 요인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

을 살펴볼 차례이다. 이를 위해 선거상황에서 후보 선택과 관련한 변수들을 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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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 모델을 사용하여 본 논문의 가설을 검증할 것이다. 1995년 제1회 전국동

시지방선거에서부터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시계열적 데이터를 사

용하여 분석결과의 일반화를 도출하고자 한다. 

앞서 통계 분석모델을 통해서 설명한 연구의 종속변수는 3개의 유형(후보 선택 

요인: 1=정당, 2=후보의 능력과 자질, 3=그 외 요인, 기준범주는 정당)으로 이루어

져 있으므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사용된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정당 요인과 후보의 능력/자질 요인에 대한 공동체 규모의 

영향력을 조사하는 데 있으므로 정당 요인을 기준범주로 설정했을 때, 후보의 능력

과 자질의 선택요인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에만 집중할 것이다(즉 그 외 요인에 

관한 자세한 회귀분석 결과는 생략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표 2>는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 선택 요인에 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먼저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기준범주를 정당 요인으

로 놓고 인물, 즉 후보의 능력과 자질의 선택을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읍면지역의 

회귀계수는 양(+)의 값을 갖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공동체의 규모

가 작을수록 정당 요인보다는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후보 선택에 있어 더 고려하였

음을 의미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한편 통제변수들 중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관심의 회귀계수는 양(+)의 값을, 그리고 가까운 정당의 

회귀계수는 음(-)의 값을 가지는데, 이 두 정치적 변수들 모두 통계적으로도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광역단체장 선거에 관심이 많을수록 정당 요인보다

는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반대로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을수록 후보의 능력과 

자질보다는 정당 요인을 후보 선택에서 더 고려하였음을 의미한다. 기타 다른 통제

변수들 가운데 연령과 학력의 변수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정당보다는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후보 선택에서 더 고려하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정당 요인을 기준범주로 설정했을 때, 인물, 즉 

후보의 능력과 자질의 요인을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읍면지역의 회귀계수는 이론

적 방향대로 양의 값을 가지지만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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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들 가운데서는 기초단체장 선거에 대한 관심, 가까운 정당, 대통령 국정운

영 평가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기초단체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정당 요인보다

는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후보 선택에 있어 더 고려함을 의미하며, 반대로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을수록 후보의 능력과 자질보다는 후보 선택에 정당을 더 고려함

을 의미한다. 

<표 3>은 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 선택 요인에 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정당 요인을 기준범주로 설정했을 때 후보의 능력과 

자질의 요인을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읍면지역의 회귀계수 값이 이론적 예측대로 

양의 값을 가지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작은 규모의 공동체일

수록 정당 요인보다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후보 선택에서 더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들 가운데 기초단체장 선거와 가까운 정당의 회귀계수가 각각 

양과 음의 값을 가지면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였다. 다시 말해 기초단체장 선거에 

관심을 가질수록, 그리고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없을수록 후보 선택에 있어 정당 

요인보다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더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는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 선택 요인에 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기준범주를 정당 요인으로 놓고 인물, 후보의 능력과 

자질의 선택을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읍면지역의 회귀계수는 이론적 방향대로 양

의 값을 가지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공동체의 크기가 작은 

지역일수록 후보 선택에 있어 정당 요인보다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제변수 중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관심과 기초단체

장 선거에 대한 관심 변수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였다. 광역단체장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후보 선택에 있어 후보의 능력과 자질보다 정당 요인을 더 우선적

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기초단체장 선거에 대한 관심은 그 반대적인 경향

을 보였다. 

<표 5>는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 선택 요인에 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정당 요인을 기준범주로 설정했을 때 후보의 능력과 

자질의 요인을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읍면지역의 회귀계수 값과 방향이 가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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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대로 양의 값을 가지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작은 규모의 

공동체일수록 후보 선택에 있어 정당 요인보다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더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제변수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선거관심과 연령 

변수인데, 선거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정당 요인보다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후보 선택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표 6>은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 선택 요인에 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기준범주를 정당 요인으로 놓고 후보의 능력과 자질의 

선택을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읍면지역의 회귀계수는 가설의 내용대로 양의 값을 

가지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공동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후보 

선택 시 정당 요인보다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기타 통제변수들 가운데 가까운 정당 변수만 유일하게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이

고 있는데, 가까운 정당이 있을수록 후보의 능력과 자질보다 정당 요인을 후보 

선택에 있어 더 고려한다.

<표 7>은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 선택 요인에 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먼저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정당 요인을 기준범주로 

설정했을 때 후보의 능력과 자질의 요인을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읍면지역의 회귀

계수 값은 통계적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통제변수 가운데 가까운 정당 변수,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변수, 국가 경제상황 평가 변수, 소득 변수가 통계적 유의미

성을 보였다. 가까운 정당이 있을수록,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 국가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후보 선택 시 후보의 능력과 자질보다 정당 요인을 우선적

으로 고려하였다. 반대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후보 선택 시 정당 요인보다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기준범주를 정당 요인으로 놓고 후보의 능력

과 자질의 선택을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읍면지역의 회귀계수 값은 광역단체장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통제변수 중 가까운 정당과 국가 경제

상황 평가 변수들이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였는데, 가까운 정당이 있을수록, 그리고 

국가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후보 선택에 있어 후보의 능력과 자질보

다 정당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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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은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 선택 요인에 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정당 요인을 기준범주로 설정했을 때 후보의 능력과 

자질의 요인을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읍면지역의 회귀계수는 이론적 예측대로 양

의 값을 가지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규모가 작은 공동체일수록 

후보 선택 시 정당 요인보다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통제변

수 가운데 이념 강도,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연령 변수들의 회귀계수는 모두 음의 

값을 가지면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강한 이념을 갖고 있을수록,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후보 선택 시 후보

의 능력이나 자질보다 정당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상의 역대 지방선거의 회귀분석 모델들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대체로 공동

체의 규모와 후보 선택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1회와 

7회의 동시지방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5번의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 선택 요인으

로 후보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소규모 공동체의 독립적이고 일관적인 강력한 영향

력이 발견되었다. 특히 시계열적 데이터를 활용한 회귀분석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분석결과의 일반화를 주장할 수 있다. 이는 경영적 정치가 나타나는 소규모의 공동

체에서는 근본적으로 정치의 본질이 지방정치에서 현저히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역 하부적 수준에서는 중앙정치와 별개로 작동하

는 지방정치가 엄연히 한국의 민주주의 현실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는 점

이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준범주: 정당 요인 기준범주: 정당 요인

인물 그 외 요인 인물 그 외 요인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읍면지역 0.102(0.208) 0.035(0.220) 0.247(0.225) -.001(0.237)

광역 선거관심 0.272*(0.120) -0.148(0.125) -0.222(0.127) -0.200(0.129)

기초 선거관심 -0.085(0.106) 0.156(0.115) 0.391***(0.112) 0.195(0.113)

정치관심 -0.084(0.103) -0.178(0.110) -0.021(0.108) -0.085(0.112)

<표 2> 다항 로지스틱 분석: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 20 ｜ 연구방법논총 ｜ 2021년 가을 제6권 제3호

변수명 측정방법

후보 선택 요인 1=정당, 2=인물, 3=그 외 기타

읍면지역 1=읍면지역, 0=그 외 지역 

광역/기초 선거관심 1=전혀 없었다 ~ 5=매우 많았다

정치관심 1=매우 적다 ~ 5=매우 많다

가까운 정당 1=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다, 0=없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1=매우 못한다 ~ 5=매우 잘한다

국가 경제상황 평가 1=많이 나빠졌다 ~ 5=많이 좋아졌다

연령 1=20대, 2=30대, 3=30대, 4=50대 이상

여성 1=여성, 0=남성

학력 1=중졸 이하, 2=고졸, 3=대재 이상

소득
1=100만 원 미만, 2=100-129만 원, 
3=130-150만 원, 4=160-219만 원, 5=220만 원 
이상

<변수측정>

가까운 정당 -1.236***(0.205) -1.372***(0.213) -1.736***(0.245) -2.161***(0.246)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0.192(0.109) 0.188(0.119) 0.366**(0.116) 0.256*(0.120)

국가 경제상황 
평가

-0.092(0.095) -0.019(0.103) -0.031(0.100) 0.024(0.104)

연령 0.168*(0.082) -0.013(0.088) 0.087(0.086) 0.073(0.089)

여성 0.084(0.179) 0.338(0.191) -0.144(0.188) 0.235(0.195)

학력 0.292*(0.141) 0.160(0.151) -0.098(0.148) -0.150(0.154)

소득 0.087(0.064) 0.056(0.068) 0.002(0.067) 0.061(0.070)

상수 -0.414(0.736) 0.821(0.776) 0.691(0.783) 1.600*(0.804)

사례수 1,050 1047

Pseudo R² 0.0507 0.0731

***p<0.001, **p<0.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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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범주: 정당 요인
후보의 능력과 도덕성 그 외 요인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읍면지역 0.921** 0.291 0.962** 0.308
광역 선거관심 -0.158 0.169 -0.307 0.184
기초 선거관심 0.314* 0.162 0.289 0.178
가까운 정당 -1.064*** 0.218 -0.997*** 0.234
이념 강도 -0.096 0.089 0.040 0.098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0.001 0.005 0.0004 0.006
연령 0.007 0.009 -0.006 0.010
여성 0.002 0.204 0.164 0.221
학력 0.119 0.137 0.137 0.151
소득 0.134 0.084 0.030 0.093
상수 0.284 0.878 0.415 0.968

사례수 774
Pseudo R² 0.0380

***p<0.001, **p<0.01, *p<0.05

<표 3> 다항 로지스틱 분석: 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변수명 측정방법
후보 선택 요인 1=정당, 2=능력, 도덕성, 3=그 외 기타

읍면지역 1=읍면지역, 0=그 외 지역 
광역/기초 선거관심 1=전혀 없었다 ~ 4=매우 많았다

가까운 정당
어느 정당을 좋아하십니까? 
1=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 국민신당, 0=없다

이념 강도 1=중도적이다 ~ 3=상당히 진보적/보수적이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0=아주 불만족 ~ 100=아주 만족

연령 현재 나이
여성 1=여성, 0=남성

학력
1=초등학교 이하 2=중졸 이하, 3=고졸 이하, 4=대
재 이상

소득
1=70만 원 미만, 2=70-149만 원, 3=150-199만 
원, 4=200-299만 원, 5=300-399만 원, 6=400만 
원 이상

<변수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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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범주: 정당 요인

후보의 능력과 도덕성 그 외 요인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읍면지역 0.852*** 0.215 0.595** 0.230

광역 선거관심 -0.285* 0.144 -0.336* 0.154

기초 선거관심 0.325** 0.139 0.123 0.149

연령 -0.002 0.007 -0.012 0.007

여성 -0.144 0.172 0.066 0.185

학력 -0.145 0.096 -0.156 0.105

소득 -0.004 0.036 -0.075 0.040

상수 0.671 0.564 1.770 0.608

사례수 774

Pseudo R² 0.0380

***p<0.001, **p<0.01, *p<0.05

<표 4> 다항 로지스틱 분석: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변수명 측정방법

후보 선택 요인 1=정당, 2=인물, 능력, 도덕성, 3=그 외 기타

읍면지역 1=읍면지역, 0=그 외 지역 

광역/기초 선거관심 1=전혀 없었다 ~ 4=매우 많았다

연령 현재 나이

여성 1=여성, 0=남성

학력 1=중졸 이하, 2=고졸, 3=대재, 4=대졸 이상

소득

1=100만 원 미만, 2=100-149만 원, 3=150-199만 
원, 4=200-249만 원, 5=250-299만 원, 
6=300-349만 원, 7=350-399만 원, 8=400-449만 
원, 9=450-499만 원, 10=500만 원 이상

<변수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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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범주: 정당 요인

후보의 능력과 도덕성 그 외 요인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읍면지역 1.164*** 0.268 0.862** 0.285

선거관심 0.401** 0.153 -0.029 0.154

가까운 정당 -0.284 0.214 -0.153 0.218

이념 강도 -0.123 0.109 -0.066 0.113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0.030 0.148 0.215 0.152

연령 -0.024* 0.010 -0.023* 0.010

여성 0.280 0.206 0.373 0.210

학력 -0.346 0.188 0.029 0.199

소득 -0.009 0.045 0.027 0.046

상수 0.797 0.987 0.305 1.012

사례수 616

Pseudo R² 0.0457

***p<0.001, **p<0.01, *p<0.05 

<표 5> 다항 로지스틱 분석: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변수명 측정방법
후보 선택 요인 1=정당, 2=능력, 도덕성, 3=그 외 기타

읍면지역 1=읍면지역, 0=그 외 지역 
선거관심 1=전혀 없었다 ~ 4=매우 많았다

가까운 정당 1=있다, 0=없다

이념 강도
1=진보도 보수도 아닌 중도다 ~ 3=매우 진보적/보
수적이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1=매우 잘못하고 있다 ~ 4=매우 잘하고 있다
연령 현재 나이
여성 1=여성, 0=남성
학력 1=중졸 이하, 2=고졸, 3=대재 이상

소득

1=100만 원 미만, 2=100-149만 원, 
3=150-199만 원, 4=200-249만 원, 
5=250-299만 원, 6=300-349만 원,
7=350-399만 원, 8=400-449만 원, 
9=450-499만 원, 10=500만 원 이상

<변수측정>



｜ 24 ｜ 연구방법논총 ｜ 2021년 가을 제6권 제3호

기준범주: 정당 요인
후보의 능력과 도덕성 그 외 요인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읍면지역 1.379*** 0.389 0.693 0.409
선거관심 0.075 0.163 0.171 0.162
정치관심 -0.150 0.172 -0.161 0.169

가까운 정당 -0.497* 0.218 -0.979*** 0.212
이념 강도 -0.123 0.113 -0.167 0.113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0.131 0.138 0.155 0.136
국가 경제상황 평가 -0.139 0.156 0.070 0.151

연령 0.010 0.008 -0.018 0.008
여성 0.012 0.213 0.173 0.207
학력 -0.212 0.119 -0.198 0.116
소득 0.067 0.061 0.029 0.059
상수 0.769 0.856 1.980** 0.846

사례수 680
Pseudo R² 0.0501

***p<0.001, **p<0.01, *p<0.05

<표 6> 다항 로지스틱 분석: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변수명 측정방법
후보 선택 요인 1=정당, 2=능력, 도덕성, 3=그 외 기타

읍면지역 1=읍면지역, 0=그 외 지역 
선거관심 1=전혀 없었다 ~ 4=매우 많았다
정치관심 1=전혀 관심이 없다 ~ 4=매우 관심이 많다

가까운 정당 1=있다, 0=없다

이념 강도
1=진보도 보수도 아닌 중도다 ~ 3=매우 진보적/보
수적이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1=매우 잘못하고 있다 ~ 4=매우 잘하고 있다
국가 경제상황 평가 1=나빠졌다 ~ 3=좋아졌다

연령 현재 나이
여성 1=여성, 0=남성

학력
1=중졸 이하, 2=고졸, 3=전문대학, 4=4년대재 이
상

소득

1=100만 원 미만, 2=100-199만 원, 
3=200-299만 원, 4=300-399만 원, 
5=400-499만 원, 6=500-599만 원,
7=600-699만 원, 8=700만 원 이상

<변수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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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준범주: 정당 요인 기준범주: 정당 요인

후보의 능력, 
자질

그 외 요인
후보의 능력, 

자질
그 외 요인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읍면지역 -0.041(0.311) -0.492(0.387) 0.388(0.299) -0.248(0.401)
선거관심 0.002(0.137) 0.515**(0.165) 0.146(0.136) 0.368*(0.170)

가까운 정당 -0.490**(0.189) -1.014***(0.222) -0.368*(0.188) -1.101***(0.231)
이념 강도 0.071(0.052) -0.174**(0.059) -0.015(0.050) -0.160**(0.061)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0.287*(0.151) 0.395*(0.181) -0.277(0.148) 0.244(0.187)

국가 경제상황 
평가

-0.412**(0.169) -0.522**(0.200) -0.659***(0.169) -0.507**(0.207)

연령 -0.001(0.008) -0.014(0.010) -0.006(0.008) -0.015(0.010)
여성 -0.003(0.184) 0.057(0.219) -0.292(0.183) -0.012(0.228)
학력 0.106(0.106) 0.368**(0.126) 0.152(0.104) 0.259*(0.130)
소득 0.145*(0.067) -0.108(0.084) 0.111(0.067) -0.106(0.087)
상수 -0.195(0.834) -0.988(1.010) 0.866(0.829) 0.013(1.045)

사례수 725 725
Pseudo R² 0.0661 0.0666

***p<0.001, **p<0.01, *p<0.05

<표 7> 다항 로지스틱 분석: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변수명 측정방법
후보 선택 요인 1=정당, 2=후보의 능력, 도덕성, 3=그 외 기타

읍면지역 1=읍면지역, 0=그 외 지역 
선거관심 1=전혀 없었다 ~ 4=매우 많았다
정치관심 1=전혀 관심이 없다 ~ 4=매우 관심이 많다

가까운 정당 1=있다, 0=없다

이념 강도
0(진보)에서 10(보수)까지의 이념적 스펙트럼 상에서
1= 5, 2=(4,6), 3=(3,7), 4=(2,8), 5=(1,9), 6=10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1=매우 잘못하고 있다 ~ 4=매우 잘하고 있다
국가 경제상황 평가 1=나빠졌다 ~ 3=좋아졌다

연령 현재 나이
여성 1=여성, 0=남성

학력
1=중졸 이하, 2=고졸 이하, 3=전문대학 이하, 4=4
년제 대학 이상

소득
1=100만 원 미만, 2=100-199만 원, 3=200-299만 
원, 4=300-399만 원, 5=400-499만 원, 
6=500-599만 원, 7=600-699만 원, 8=700만 원 이상

<변수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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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범주: 정당 요인
후보의 능력과 자질 그 외 요인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읍면지역 1.070* 0.466 0.079 0.512
정치관심 0.105 0.171 -0.398* 0.172

가까운 정당 0.013 0.220 -0.203 0.216
이념 강도 -0.114* 0.052 -0.043 0.053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0.535** 0.187 -0.170 0.189
국가 경제상황 평가 0.144 0.191 0.197 0.190

연령 -0.019* 0.010 -0.025** 0.009
여성 -0.042 0.216 -0.508* 0.219
학력 -0.147 0.126 -0.117 0.127
소득 0.086 0.062 -0.050 0.065
상수 2.534* 1.122 3.560*** 1.117

사례수 605
Pseudo R² 0.0337

***p<0.001, **p<0.01, *p<0.05

<표 8> 다항 로지스틱 분석: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변수명 측정방법
후보 선택 요인 1=정당, 2=후보의 능력, 도덕성, 3=그 외 기타

읍면지역 1=읍면지역, 0=그 외 지역 
정치관심 1=전혀 없다 ~ 4=매우 많다

가까운 정당 1=있다, 0=없다

이념 강도
0(진보)에서 10(보수)까지의 이념적 스펙트럼 상에서
1= 5, 2=(4,6), 3=(3,7), 4=(2,8), 5=(1,9), 6=10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1=매우 잘못하고 있다 ~ 4=매우 잘하고 있다
국가 경제상황 평가 1=나빠졌다 ~ 3=좋아졌다

연령 현재 나이
여성 1=여성, 0=남성

학력
1=초등학교 졸업, 2=중학교 졸업, 3=고등학교 졸업, 
4=전문대학교 재학/졸업, 5=4년제 대학교 재학/졸
업, 6=대학원 재학/졸업

소득

1=100만 원 미만, 2=100-199만 원, 3=200-299만 
원, 4=300-399만 원, 5=400-499만 원, 
6=500-599만 원, 7=600-699만 원, 8=700-799만 
원, 9=800-899만 원, 10=900-999만 원, 
11=1,000만 원 이상

<변수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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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정치의 본질은 공간의 크기와 관련이 있다. 전국적 수준에서 벌어지는 정치는 

정체성의 경쟁으로 정파 간의 극심한 경쟁과 이념적 대립이 펼쳐진다. 각 세력이나 

정파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은 각 집단의 정체성으로 인해 상호 이질적일 수밖에 

없으며 선거승리를 위해 치열한 선거경쟁이 벌어진다. 이런 선거에서는 명분과 

원칙, 가치가 중요하다. 반면 지방적 수준, 특히 규모가 작은 공동체에서는 작동하

는 정치는 구성원의 일상적 삶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생활의 정치에서는 문제해

결의 주체로 정치의 역할이 요구되며 정치 작동의 운영원리로 실용성이 중요해진

다. 지역의 각종 현안(도로 및 다리 건설, 쓰레기 문제, 공원·체육시설·문화시설 

건립, 주차장 문제, 세금 문제, 생활복지 등)에 직면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정치

는 경영적 측면의 문제이지 실존적 측면의 문제가 아니다.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념, 가치, 명분, 정체성은 오히려 문제해결에 방해요소가 되며 공동

체를 위해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대표자의 능력과 자질이 중요해진다.

이러한 이론적 논리의 구성에 따라 본 연구는 중앙정치와는 별개로 작동하는 

지방정치의 모습을 상정하고 실제 선거에서 공동체의 규모가 후보 선택 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지방선거에서 후보 선택 

요인 중 유권자들이 정당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의 연속선

상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반면 유권자들이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후보 

선택 요인으로 고려한다면 자율적인 모습으로서의 지방정치가 작동하는 것으로 

보았다.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속성을 구분하는 주 요인으로 본 연구는 공동체의 

크기를 제시하였다. 작은 규모의 공동체는 구성원의 인구적 구성이 동질적일 뿐만 

아니라 선호구성도 동질적이다. 그리고 공동체 내 편향성도 덜할 것이다. 이런 

특징으로 말미암아 규모가 작은 공동체에서 작동하는 정치는 가치나 정체성이 충

돌하고 이념이 대립하는 경쟁의 정치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소규모의 공동체

에서 공동체의 삶은 구성원들에게 밀접히 연관된 문제이므로 일상적 생활에서 맞

닥뜨리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자 곧 공동체의 현안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나가

는 데 있어 필요한 정치인의 중요한 조건은 능력과 자질일 것이다. 따라서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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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공동체에서는 실용적 문제해결을 특징으로 하는 경영적 정치가 현저히 나타

나는 영역이라 말 할 수 있고, 이런 경영적 정치의 모습은 지방정치의 본질과 유사

하다. 지방정치는 지역민 스스로 문제해결의 당사자가 되어 적극적인 능동적인 

참여를 유발시킨다. 따라서 우리는 소규모 공동체에서 정치의 본질은 지방정치의 

모습이라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가설 검증을 위해 시계열적 데이터(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

한 통계분석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가설을 지지하였다. 규모가 작은 공동체 즉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일수록 후보 선택에 있어 중앙정치의 속성을 나타내는 

정당 요인보다 지방정치의 속성을 나타내는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주 요소로 고려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이런 경험적 결과는 총 일곱 개의 회귀분석 

모델 중 다섯 개의 회귀분석 모델에서 사실로 입증되었다. 이와 같은 본 논문의 

일반화된 경험적 결과는 우리에게 중앙정치의 예속화로 지방정치를 바라보고 이해

했던 관점에서 벗어나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인정하게 하여 지방적 수준에서 작동

하는 지방정치의 고유성에 주목을 하게 만든다. 한국사회에서 지방정치의 활성화

를 위한 시도는 정치의 긍정적 역할을 가져와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

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논문의 분석결과가 한국의 정치현실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정치의 양극화 심화는 중앙정치의 과열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각 진영 간 끊임없는 이념적 대립과 당파적 경쟁은 집단의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것이 중앙정치의 본질적 속성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실용성에 기반한 문제해결로써의 지방정치 관점은 한국사회의 불필요한 정쟁과 

정치적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억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통해 지방정치의 본질과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전국 각지의 지역적 하부수준에서 민주주의적 가치가 스며들게 하여 민주주의의 

성숙과 공고화를 이루는데 본 연구의 결과가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한 가지 제언을 한다면 지방정치 연구의 

연속성을 위해 전국동시지방선거 설문조사 시 설문문항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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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방정치의 본질과 고유성, 자율성을 검증할 수 있는 문항들이 지속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지방정치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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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정당 공약
정견 인물

주위
사람 
권유

인연 별 생각 
없이 합계

광역

대도시 99
(19.2)

146
(28.3)

245
(47.5)

21
(4.1)

2
(0.4)

3
(0.6)

516
(100)

중소도
시

67
(25.6)

60
(22.9)

122
(46.6)

8
(3.1)

1
(0.4)

4
(1.5)

262
(100)

군읍면 58
(21.3)

60
(22.1)

121
(44.5)

14
(5.2)

5
(1.8)

14
(5.2)

272
(100)

합계 224
(21.3)

266
(25.3)

488
(46.5)

43
(4.1)

8
(0.8)

21
(2.0)

1,050
(100)

카이
제곱 
검정

² = 33.1828, p=0.000

기초

대도시 117
(22.8)

132
(25.8)

185
(36.1)

36
(7.0)

19
(3.7)

24
(4.7)

513
(100)

중소도
시

52
(19.9)

60
(22.9)

126
(48.1)

10
(3.8)

6
(2.3)

8
(3.1)

262
(100)

군읍면 43
(15.8)

56
(20.6)

132
(48.5)

20
(7.4)

14
(5.2)

7
(2.6)

272
(100)

합계 212
(20.3)

248
(23.7)

443
(42.3)

66
(6.3)

39
(3.7)

39
(3.7)

1,047
(100)

카이
제곱 
검정

² = 24.6149, p=0.006

<표 A-1> 교차분석: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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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도덕성 능력
출신
지역

정책/
정견

선거법 
준수
여부

지역
발전 
기대

기타 합계

대도시
99

(21.7)
102

(22.3)
114

(25.0)
15

(3.3)
40

(8.8)
1

(0.2)
66

(14.4)
20

(4.4)
457

(100)

중소도시
65

(19.4)
80

(23.9)
93

(27.8)
9

(2.7)
16

(4.8)
2

(0.6)
61

(18.2)
9

(2.7)
335

(100)

군읍지역
24

(10.7)
54

(24.0)
61

(27.1)
10

(4.4)
7

(3.1)
0

(0.0)
56

(24.9)
13

(5.8)
225

(100)

합계
188

(18.5)
236

(23.2)
268

(26.4)
34

(3.3)
63

(6.2)
3

(0.3)
183

(18.0)
42

(4.1)
1,017
(100)

카이제곱 
검정

² = 35.8219, p=0.001

<표 A-2> 교차분석: 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단위: %)

정책/
공약

정당
인물/
능력

(도덕성)

출신
지역

정치
경력

개인적 
연고

주위의 
평가

기타 합계

대도시
48

(10.3)
153

(33.0)
188

(40.6)
5

(1.9)
20

(4.3)
2

(0.4)
32

(6.9)
16

(3.5)
464

(100)

중소도시
52

(16.5)
84

(26.6)
117

(37.0)
11

(3.5)
14

(4.4)
3

(1.0)
24

(7.6)
11

(3.5)
316

(100)

읍면리
30

(10.6)
43

(15.2)
145

(51.2)
4

(1.4)
14

(5.0)
9

(3.2)
20

(7.1)
18

(6.4)
283

(100)

합계
130

(12.2)
280

(26.3)
450

(42.3)
20

(1.9)
48

(4.5)
14

(1.3)
76

(7.2)
45

(4.2)
1,063
(100)

카이제곱 
검정

² = 56.6364, p=0.000

<표 A-3> 교차분석: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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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정당
후보
능력

출신
지역

도덕성
개인적 
연고

주변의 
평가

기타 합계

대도시
56

(19.2)
119

(40.9)
67

(23.0)
3

(1.0)
22

(7.6)
7

(2.4)
14

(4.8)
3

(1.0)
291
(100)

중소도시
35

(16.5)
82

(38.7)
54

(25.5)
3

(1.4)
10

(4.7)
1

(0.5)
26

(12.3)
1

(0.5)
212
(100)

읍면지역
23

(17.3)
26

(19.6)
55

(41.4)
2

(1.5)
10

(7.5)
3

(2.3)
13

(9.8)
1

(0.8)
133
(100)

합계
114

(17.9)
227

(35.7)
176

(27.7)
8

(1.3)
42

(6.6)
11

(1.7)
53

(8.3)
5

(0.8)
636
(100)

카이제곱 
검정

² = 38.5800, p=0.000

<표 A-4> 교차분석: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단위: %)

정책/
공약

정당
후보
능력

출신
지역

도덕성
개인적 
연고

주변의 
평가

기타 합계

대도시
126

(34.5)
113

(31.0)
64

(17.5)
4

(1.1)
29

(8.0)
4

(1.1)
22

(6.0)
3

(0.8)
365

(100)

중소도시
100

(30.3)
74

(22.4)
90

(27.3)
10

(3.0)
32

(9.7)
7

(2.1)
15

(4.6)
2

(0.6)
330

(100)

읍면지역
26

(25.2)
13

(12.6)
43

(41.8)
2

(1.9)
9

(8.7)
3

(2.9)
6

(5.8)
1

(1.0)
103

(100)

합계
252

(31.6)
200

(25.1)
197

(24.7)
16

(2.0)
70

(8.8)
14

(1.8)
43

(5.4)
6

(0.8)
798

(100)

카이제곱 
검정

² = 42.1400, p=0.000

<표 A-5> 교차분석: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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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약 정당
후보의 능력, 
자질, 도덕성

합계

광역

대도시
65

(19.0)
176

(51.5)
101

(29.5)
342

(100)

중소도시
66

(20.3)
157

(48.3)
102

(31.4)
325

(100)

읍면지역
11

(14.9)
42

(56.8)
21

(28.4)
74

(100)

합계
142

(19.2)
375

(50.6)
224

(30.2)
741

(100)
카이제곱 

검정
² = 2.1643, p=0.706

기초

대도시
58

(17.0)
190

(55.6)
94

(27.5)
342

(100)

중소도시
57

(17.5)
151

(46.5)
117

(36.0)
325

(100)

읍면지역
10

(13.5)
37

(50.0)
27

(36.5)
74

(100)

합계
125

(16.9)
378

(51.0)
238

(32.1)
741

(100)
카이제곱 

검정
² = 7.5498, p=0.110

<표 A-6> 교차분석: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단위: %)

정책/공약 정당 후보능력 이념 도덕성 출신지역 주변의 평가 합계

대도시
65

(22.3)
105

(36.0)
55

(18.8)
8

(2.7)
31

(10.6)
4

(1.4)
24

(8.2)
292

(100)

중소도시
69

(23.4)
89

(30.2)
77

(26.1)
14

(4.8)
20

(6.8)
0

(0.0)
26

(8.8)
295

(100)

읍면지역
7

(18.9)
6

(16.2)
16

(43.2)
2

(5.4)
2

(5.4)
2

(5.4)
2

(5.4)
37

(100)

합계
141

(22.6)
200

(32.1)
148

(23.7)
24

(3.9)
53

(8.5)
6

(1.0)
52

(8.3)
624

(100)

카이제곱 
검정

² = 30.6964, p=0.002

<표 A-7> 교차분석: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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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Politics Is Subjected to National Politics? 

Reality of Local Politics and How It Works

Young Hwan Park*

4)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size and 
candidate selection, and, in doing so, supports the autonomy of local 
politics. In small-scale  communities, the managerial politics that 
prioritizes practicality is remarkable. Politics in the small-scale 
community motivates citizens to solve problems of everyday life and 
encourages them to actively participate in community. On the ballot, 
voters in small-scale communities indicate their preference for 
candidate personality traits rather than political party to successfully 
deal with their community problems. All these things relate to the 
nature of local politics that decentralizes political power to complete 
democratic development of the country, while local residents fix 
community problems on their own. In this respect, local politics with 
managerial aspects actually operates at the subnational level as distinct 
from national politics with emphasis on political party and ideology. 
Based on the theoretical arguments, the paper hypothesizes that voters 
who live in small communities are likely to prioritize more candidate 
personality traits than their political parties when selecting a candidate 
in the election. Using the 1st local election ~ the 7th local election 
surveys, the paper tests the hypothesis.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results confirm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small community 
and personal qualities and abilities of a candidate. Through the 
findings, the paper places an emphasis of the autonomy of local 
politics and discusses how efforts to revive local politics can bring 
about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in South Korea.

Keywords : Local Politics, National Politics, Managerial Politics, 
Existential Politics, Community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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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미국 의회의 대북제재 법안 통과 결정요인 분석 

1)

표윤신*·허재영**

논문요약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이 대북제재를 높여 갈 지 완화 할 지에 대한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대북제재 향방에 있어 행정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 의회는 스스로 대북제재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등 대북제재의 주체로서 그 중요성을 과시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해 꾸준히 제재 법안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통과된 대북제재 법은 '2016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
(H.R.757)'. '2017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대응법(H.R.3364)', '2020 
국방수권법 중 2019 오토웜비어 북핵 제재법(S.1790)' 단 3건 뿐이다. 발의된 
많은 법안(bill) 중 이 3개의 법(law)이 통과되는 데는 어떤 결정요인이 작용한 
것일까? 본 연구는 미국 의회의 대북제재 입법을 법안 특성 요인과 행위자 요인으
로 나누어 총 4가지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통과된 3개 법은 북한 뿐 아니라 제3국까지 제재 대상에 넣는 2차 제제의 성격
을 갖고 있다. 이들 법의 통과에는 북한의 도발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처럼 2차 
제재의 대상이 되는 제3국과 미국의 대외관계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역시 법안 통과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법안의 대표
발의자가 외교 또는 국방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일 경우 법안 통과에 효과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미국의 대북제재를 예측함에 있어서 북한의 도발이라는 1차적 요인 
외에 입체적인 요인들을 함께 살펴볼 것을 제시한다.

주제어: 대북제재, 미국의회, 입법 결정요인, 2차 제재, 미중관계

*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수료
**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조교수,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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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조지 부시 행정부가 2006년 대북정책을 유화정

책으로 선회한 이후 미국 행정부는 지금까지 북핵 문제에 대해 온건 전략을 이어오

고 있다. 조지 부시 후임인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부터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적용했다. 전략적 인내는 북핵 도발에 대한 일종의 

무시 전략으로, 북한이 경제제재로 인해 붕괴할 때 까지 시간을 갖고 기다린다는 

전략이다. 그 후임인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출범 직후 북핵 도발에 대한 '최대압

박(maximum pressure)'의 강경 기조를 선언하고,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하 ICBM) 시험발사에 대해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를 

맛보게 될 것"이라며 단호함을 나타냈다. 그러나 출범 1년 만에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등 관여(engagement) 정책으로 급선회 하며 최대압박 전략

을 접었다. 이처럼 미국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 온건한 태도를 취하는 동안 

북한은 소형 핵탄두를 만들고 ICBM 발사에 성공하며 세계 9번째의 실질적 핵 

보유 국가가 되었다. 

미국은 의회가 행정부를 강력히 견제하는 정치 제도적 특성이 가장 잘 발달된 

국가 중 하나다. 행정부의 북핵 온건 정책이 계속되면서 미국 의회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부를 강력히 견제하기 시작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정상회담으로 대표되는 온건적 태도로 이어지는 동안, 미국 

의회는 대북제재 강도를 높이고, 행정부 단독의 제재 완화를 금지하는 법안 등을 

발의해왔다.

대북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별적 제재는 행정부와 의회 권한 행사에 따른 절충적 

결과로, 법령과 행정명령, 연방규정 등을 중심으로 복합적 제재가 중첩적으로 부과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송인호·박민 2019). 그동안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개별적 

제재는 주로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통해 이뤄져왔기에 대북제재에 있어서 입법부의 

역할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다. 그러나 행정부의 온건 전략 속에 행정부에 

대한 견제로 의회가 적극적으로 대북제재 입법 활동에 나서면서 북핵문제에 있어

서 미국 의회는 더욱 중요한 행위자로 그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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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대북제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bill)들을 꾸준히 발의해왔고 이 중 

3개의 법(law)을 통과시켰다. 

2006년 11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임에도 중간선거를 

의식해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미국 행정부의 대북 온건 

정책이 이어져오고 있다. 이 연구는 행정부가 대북 온건 정책을 이어온 가운데 

미국 의회가 입법을 통해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데 있어 어떤 요인들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6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미국 의회는 북한 제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41개의 법안을 발의했다.1) 미국 

의회의 북한 제재 법안은 시기를 막론하고 꾸준히 발의되어 왔지만 이 중 통과된 

법안은 '2016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H.R.757)', '2017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대응법(H.R.3364)', ‘2020 국방수권법 중 2019 오토웜비어 북핵 

제재법(S.1790)' 총 3건 뿐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38건의 법안과 달리 3건의 법안

이 통과하는데 주요하게 작용한 요인은 무엇일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바탕으로 3개의 법안 통과에 어떤 요인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 맥락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살펴볼 요인은 북한의 도발 여부, 2차 제재 대상국과 

미국과의 관계,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 법안 발의자의 개별적 특성 총 4가지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국이 제재와 대화 중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행정부가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의회의 역할과 의회의 법안 제정에 미치는 

미국의 국내 정치적, 대외 정치적 요인들의 중요성을 톺아봄으로써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을 예측하는데 있어 더욱 입체적인 시각이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한다. 

1) 미국 의회는 법안(bill)외에도 합동결의안(Joint Resolution), 공동결의안
(Concurrent Resolution), 단순결의안(Simple Resolution)을 제출한다. 이 연구
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공동결의안과 단순결의안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합동결
의안은 법적구속력을 갖지만 해당 기간 북한 제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동결의
안이 미국 의회에서 제출된 바 없기에 법안(bill)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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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국 의회 대북제재 법안의 결정요인 

본 연구는 미국 의회에서 대북제재 법안이 통과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의회의 법안 결정요인을 다루는 연구들은 크게 발의 결정요인을 다루는 연구

들과 통과 결정요인을 다루는 연구들로 나뉜다. 후술 하겠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시기를 막론하고 대북제재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통과된 

법안은 단 3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법안의 통과 결정요인 분석에 집중

하고자 한다. 의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연구는 크게 법안을 만드는 의원의 특성 

같은 행위자 요인에 집중하는 연구와, 법안 자체의 특성에 집중하는 연구로 양분된

다. 행위자 요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개별 의원들의 소속 정당, 소속 지역구와 

상임위 등의 개별적 특성, 이념 등을 살펴본다(Hibbing 1991). 반면 법안의 정책 

내용이 법안 통과의 결정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연구들도 있다. 정책의 내용과 성격

이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갈등과 암묵적 합의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것이다(정하용 2017).

본 연구 역시 대북제재 통과 결정요인을 법안 특성 요인과 행위자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 볼 것이다. 대북제재 법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만큼 법안 특성으로는 

해당 제재가 북한만을 제재하는 1차 제재인지, 제3국을 제재하는 2차 제재

(secondary boycott)인지가 특성을 나누는 가장 큰 준거점이 될 수 있다. 미국의 

2차 제재는 미국 시민에 대한 적대 행위 뿐 아니라 미국의 제재 대상국가(target)와 

교역 등을 할 경우 부과하는 간접 제재를 의미한다. 범위의 모호성으로 인해 2차 

제재는 그 합법성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들이 존재한다(Meyer 2009). 이 글에서 

1차 제재는 북한의 핵 도발 등으로 북한을 직접 제재하는 경우이며, 2차 제재는 

제재 대상국인 북한과 교역하는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제재 적용을 확대하는 경우

를 의미한다. 1차 제재는 북한의 도발이 제재의 부과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2차 제재의 원인은 더 다양한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 미국은 그 효과성이 입증되

지 않음에도 9.11 테러 이후 제정된 애국법(USA Patriot Act)의 제311조에 근거

해 2차 제재를 확대해 오고 있다. 물론 미국의 대북 2차 제재의 목적은 중국과 

러시아 같은 제재 파괴자들을 제재의 동참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라고 보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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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존재한다(서동찬 2018). 그러나 미국의 대북 2차 제재의 경우 효과성이 없어 

보이는 영세 금융기관 위주로 제재가 부과돼왔다. 임종식과 구갑우(2019)는 이 

같은 미국의 전략을 ‘닭을 죽여 원숭이를 위협하기(kill the chicken to scare 

the monkey)’라고 설명한다. 실제 제재의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중국 대형은행

에 대한 2차 제재의 확대 언급으로 겁을 주면서 북한 비핵화는 물론 미중 무역전쟁

의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즉 2차 제재 법안에는 미중관계, 미러관계 같이 

대북 2차제재 대상국과 미국 간의 대외 관계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의회에서의 법안 통과 결정요인에서 행위자 요인을 보는 연구들은 크게 의원의 

정당 당파성, 전문성 및 지역구 등의 개별적 특성, 이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당파성을 보는 연구들은 즉 소속 정당의 변수가 의원들의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에 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부의 발의 법안을 지지하는 여당 의원들과 달리, 

야당의원들은 법안 발의를 통해 정부 견제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조진만 

2006). 즉 입법과정에서의 당파성은 의회와 견제 대상인 행정부의 관계라는 맥락

으로 나타난다. 미국 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소속 정당 못지않게 지역구가 중요한 

법안 통과 결정 요인이 된다. 같은 당 의원이라도 해당 지역의 산업 분포, 이민자 

분포 등이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 한미 FTA 통과 과정에서 양국의 의회 법안 

통과 과정을 살펴 본 결과, 한국에서는 의원들의 소속 정당이 가장 주요한 결정 

요인이었으나, 미국에서는 지역구가 주요 결정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우 

2005). 또한 미국은 한 상임위원회에 의원들이 오래 소속되어 있는 전통을 갖고 

있다. 따라서 상임위에서 오래 활동한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것은 물론 입안 과정에 있어서 동료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서정건·정진민 2015). 따라서 입법 과정을 끌고 나가는 대표 발의자의 

이 같은 개별적 특성 역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안의 특성 요인 중 제재가 1차 제재인지 2차 제재인지에 주안점

을 두고 북한의 도발 여부와 미국의 대외 관계를 법안 통과 결정요인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행위자 요인으로는 의원의 소속 정당의 당파성을 바탕으로 의회와 행정부



｜ 42 ｜ 연구방법논총 ｜ 2021년 가을 제6권 제3호

의 관계, 그리고 발의자 개별적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법안 특성 요인 행위자 요인

1. 북한의 도발 여부
2. 2차 제재 대상국과 미국과의 관계

3.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 (당파성)
4. 발의자 개별적 특성

<표 1> 미국의회 대북제재 법안 통과 결정요인 구분

의원들의 이념도 법안 통과에 있어 주요한 결정요인 중 하나다(Entman 1983; 

Eileen 2001). 그러나 미국의 경우 본회의 표결에서 있어서 소속정당에 따른 투표

를 하고 정당이 곧 정책에 대한 이념을 나타내는 양극화 경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W-NOMINATE’ 연구들에서 잘 나타나는데 

‘W-NOMINATE’란 본회의에서 유사한 표결 경향을 보이는 국회의원들끼리 분류

하는 통계 분석 방법이다. 1927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의회에서의 표결을 

‘W-NOMINATE’로 분석한 연구는 의원들이 개인적 의사결정의 주체로 활동하기 

보다는 정당 소속원으로서 집단 투표를 하는 경향이 지속해서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Nathan et al 2021). 따라서 본 연구는 이 같은 미국 의회의 특성을 

고려해 의원 개개인의 이념을 따로 살펴보기 보다는 정당이 곧 표결에서 개인의 

이념을 대표한다고 보고 별도로 이념 요인을 살펴보지는 않는다. 

1. 북한의 도발 여부

그동안 제재관련 연구는 제재의 효율성을 논하는 데 주력해왔기 때문에 제재의 

형성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일반적으로 제재는 특정국가의 

적대적인 행동에 대한 상대국의 ‘보복’ 또는 행동의 변화를 꾀하기 위한 ‘처벌’로 

여겨진다. 국제사회에서 제재의 국제법적 부합성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적법성이 

인정이 된다는 견해와 제재 자체가 적법성과 관련 없이 국제적 처벌로 볼 수 있다는 

견해로 나뉘지만 공통점은 특정국가의 잘못된 행동(wrongdoing)이 선행된데 대

한 조치라는 점이다(김부찬 2013; Nossal 1989). 제재 형성 과정을 살펴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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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은 이 같은 전제하에 국제사회에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제재국(sender)이 

피제재국(target)의 행동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것인지, 피제재국에 보복을 하려는 

것인지 등으로 제재의 의도를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Hafbauer et al 1990; Pape 

1997).

제재의 형성 원인에 있어서 특정국의 어떤 잘못된 행위가 상대국의 보복을 일으

킬 확률이 높은지에 대한 양적 연구들도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엔리코 등의 

연구(Enrico et al 2017)는 제재 대상국의 도발정도가 높을수록 제재가 강화된다

고 설명한다. 유엔 제재사례에 대한 이들의 비교 연구는 북한, 이란, 리비아 등 

각 국가의 도발 정도에 따라 유엔 제재가 강화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들은 역사적 이유에 따라서 제재를 부과하기도 하고, 인권 문제나 정치적 

이유 등에 의해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역사적, 정치적 이유로 제재를 가하

는 데 있어서는 합법성의 문제가 따를 수 있다. 가장 보편적인 제재의 목적은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이다. 유엔 안보리 역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하

여”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안보 도발에 대한 조치로 제재의 대상이 되는 

행동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 있다.2) 미국 의회는 2004년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H.R. 4011)을 제정한 이후 관련법을 

연장하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제재 역시 지속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북한의 

안보 도발 분야로 다루는 제재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해왔으며 

2017년 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을 성공 발사하며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기도 했다. 북한의 도발이 더해질 때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제재의 강도를 더해왔다. 유엔은 북한의 수출입 제한 품목을 확대하고, 제재의 

대상이 되는 개인과, 단체 수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 역시 더욱 강화해왔다(임수호 2019). 즉 북한의 

핵도발이 강화될수록 유엔의 대북제재 역시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는 유엔 대북제재의 실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단순히 유엔 

2)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9조,『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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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를 보완 또는 확장하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민태은 등 2020, 

44-47). 그러나 통념대로 미국 의회가 유엔 제재 방향에 발맞춰 가는 보조적 역할

로 입법을 발의한다면, 왜 유엔과 달리 미국 의회는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대북제재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일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2차 제재 대상국과 미국과의 관계

전통적인 1차 제재는 피제재국(target)의 국제적 규범 위반과 이에 대한 제재국

(sender)의 제재 부과라는 양자 관계에서 봐야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제재 강화를 위해 피제재국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2차 제재가 확산되는 추세다. 

미국 의회의 북한 관련 2차 제재 부과는 북한의 규범 위반이라는 변수 외에 

2차 객체(secondary target)라는 외부 변수의 존재가 작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중국이 북한 무역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상국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대

북제재를 움직이는 또 다른 변수로 꼽혀왔다. 2018년 기준 북한의 대중 무역 비중

은 95.8%로, 2014년도 처음으로 90%를 넘어선 이후 5년 연속 90%를 웃돌았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9).

미국은 2016년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중국의 단둥훙샹산업개발공사를 제

재 대상에 올렸으며, 2017년 미국 재무부는 중국 단둥은행을 북한의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전면 지정하고 북한과 거래한 개인 등을 제재 명단에 포함하기도 했다. 

문제는 중국에 대한 2차 제재가 역동적인 미중관계 속에 미국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쓰일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2005년 마카오 은행인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제재는 북한보다는 중국 은행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의도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2017년 단둥은행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 역시 중국에 보내는 경고성 메시

지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단둥은행은 중국 내 5개의 지점을 가진 영세한 은행으로, 

이 제재 역시 미국이 향후 중국 대형은행에까지 제재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의사를 

보여주기 위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이다(임종식·구갑우 2019).

실제 미국은 중국 대형은행으로 2차 제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거론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 측에 유리한 지렛대로 활용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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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시진핑 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의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기

도 했다. 북핵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를 단서로 삼았지만, 이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미중무역 분쟁의 해결인 만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심

인성 2017).

2차 제재 법안 통과에 있어서 미중 관계뿐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주요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북한과 밀접한 경제 교류를 한다는 점에서 중국과 공통점을 갖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2차 제재를 통해 이들의 제재 동참을 이끌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대북 2차 제재가 미국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 

역시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2차 제재의 근거가 되는 애국법 제311조에 

따르면 2차 제재는 특정한 행위를 실행하였거나 그 실행행위와 관련된 대상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행위를 한 ‘우려(혐의)’가 있는 대상에게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다(임종식·구갑우 2019). 본 연구는 

미중, 미러 관계가 악화될 경우 2차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통과 될 가능성이 클 것이며, 미중 또는 미러 관계가 개선 국면일 때는 2차 제재 

법안 통과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가정 하에 해당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

미국 의회는 외교정책과 관련해서 주로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사후 검토나 감시

를 담당해왔다. 외교와 관련한 권한 대부분은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주어지기 때문

이다. 그러나 의회는 때때로 외교정책에 있어서 온건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책으로 

더 강경한 입장을 구체화하기도 한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의회가 독자적으로 제재 

법안을 만드는 것이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국 의회의 이 같은 역할이 강화됐

다.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에 대해 의회가 사상 첫 

대북제재 법안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안(H.R.757)’을 통과시키며 반발한 것도 

의회 역할 강화의 일례다. 당시 대통령은 민주당인 반면,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인 분점 정부를 이뤘다는 점은 행정부 정책에 반대되는 법안 발의를 더 

활발하게 만든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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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분점정부 상황에서 법안 발의와 표결의 교착상태가 발생한다고 알려

져 있지만 지난 수십 년 간 미국의 분점정부 상황은 이 같은 통념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여소야대의 분점정부인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원치 

않지만 거대 야당이 발의한 외교 법안에 대해 대체로 협조해왔다. 나라 안팎의 

정치적 비용을 고려한 결정이다(Tama 2020). 야당도 더 적극적으로 법안을 발의

해왔다. 대통령에 대한 견제라는 측면에서 법안 발의가 갖는 인센티브가 크기 때문

이다(Farhang&Miranda 2016). 이처럼 행위자 요인 측면에서 의원의 당파성은 

법안 통과 과정에 있어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통해 발현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당파성이라는 행위자 요인을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행정부의 대북 온건 정책에 대한 의회의 대북제재 통과의 결정 요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4. 발의자 개별적 특성 

미국 의회의 입법 절차는 법안 발의(bill sponsorship)에서 시작하여 상임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토의와 의결로 마무리 되는데, 법안(bill)이 법이 되는 

지(becoming law)의 핵심은 마지막 절차인 상원과 하원의 호명투표(roll-call 

vote)에 달려있다고 봐야 한다.3)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당 구조로 법안 투표

에 당파적 요인이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각 법안이 어느 정도의 경합점에서 

통과 됐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미국 의회는 점차 의원 개인의 이념이 

두드러지기 보다는 소속 정당이 같은 표결 성향을 보이는 집단 투표의 양극화 

성향이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북제재 이슈만큼은 호명투표에서 공화당과 민주

당의 초당적인 찬성 표결로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다. 의회에서 정파적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지만 유독 북한문제 만큼은 초당파적(bipartisan) 합의가 손쉽게 이뤄

지는 것이다(황태희 등 2017).

이처럼 초당파적인 이슈인 대북제재 법안에 있어서만큼은 발의자인 의원의 지역

구 특성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냉전 이후에도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해왔다. 쿠바 출신 이민자들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구의 의원들이 

3) 미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usa.gov/how-laws-are-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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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카스트로 성향의 유권자 성향을 의식해 강력한 쿠바 제재 법안을 내놨기 

때문이다(Fisk 2000). 그러나 쿠바로 달러 송금이 허용되면서 쿠바 내 가족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쿠바계 유권자들이 경제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

을 강조하고 이 입장이 의회를 통해 법제화 되면서, 쿠바 제재가 점차 완화되며 

2014년 미국과 쿠바의 외교관계 정상화까지 다다를 수 있었다(김종혁 등 2018). 

대북제재 법안 통과 결정요인에서 지역구 특성을 핵심적 요인으로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본 연구는 발의자의 개별적 특성으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지에도 

집중할 것이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표 발의자로 참가함으로써 발의자의 전

문성과 영향력이 법안 통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고찰할 것이다. 미국은 상임위

원회의 전문성이 높은 편이다. 의원들이 한 상임위원회에 오래 소속되어 장기간 

전문성을 키워 나가기 때문이다. 특히 상임위원장은 해당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성과 영향력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표 발의자의 개별

적 특성으로 상임위원장 여부를 함께 고려할 것이다(서정건·정진민 2015).

Ⅲ. 미국 의회에서의 대북제재 법안 활동

1. 대북제재 법안 발의 현황

미국 행정부가 북미 대화를 제안하는 등 대북 문제에 대해 온건 정책으로 돌아선 

2006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미국 의회에서는 모두 41건의 북한의 안보 도발에 

대한 대북제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발의 되었다. 연도별로 법안 발의 

수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색칠이 되어 진 칸은 북한이 핵실험 등 강력한 

도발을 감행한 해이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한 데 이어, 2007년 

5월 25일 2차 핵실험,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 

2016년 9월 9일 5차 핵실험,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을 진행했다. 핵실험이 

진행된 해의 대북제재 법안 발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나 4차와 5차 핵실험

이 있었던 2016년에는 법안 발의 수가 단 1건에 그치고, 북한의 도발이 두드러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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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던 2019년 법안 발의 수는 8건이나 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과 대북제재 

법안 발의 사이에 큰 상관관계를 찾기는 어렵다. 

연
도

20
07

20
08

20
09

20
10

20
11

20
12

20
13

20
14

20
15

20
16

20
17

20
18

20
19

합
계

발
의 
수

2 1 8 1 1 0 5 1 4 1 7 2 8 41

<표 2> 연도별 미국 의회 대북제재 법안 발의 수

총 41건의 법안 중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23건,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18건

이다(그림 1 참조). 이 중 4건의 법안이 상원 또는 하원을 통과 했으나 법(law)이 

통과되는 데는 실패했고, 3건의 법안(bill)만이 법(law)으로 통과됐다. 34건의 법은 

발의(introduce)된 이후 줄곧 계류됐다가 기간만료로 폐기됐다(발의 법안 목록은 

<부록-1> 참조). 

계류 뒤 폐기
34건 (83%)

상/하원 통과 뒤
폐기

4건(10%)

법제화
3건(7%)

[그림 1] 대북제재 법안 처리 결과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ICBM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법안 발의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없어도 제재 법안이 발의 된 때도 있다. 이 중 상당수

는 미국 의회가 지속적으로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이 상하원

을 넘나들며 재발의 된 경우다. 그 중 가장 많이 발의된 것이 오토 웜비어(Otto 

Warmbier)와 관련한 법안들이다.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는 북한에서 억류된 

지 17개월 만에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귀국 엿새 만인 2017년 6월 19일 사망한다. 

이후 미국 의회에서는 법안 제목에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넣은 대북제재 강화 

법안이 총 5차례 발의된다(2017년 S.1591; 2017년 H.R.3898; 2019년 S.667; 

2019년 S.1790; 2019년 H.R.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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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특정 정치적 선제조건을 이행하기 전까지 북미 간의 외교를 금지 또는 

격하 시키는 북한 외교적 불승인 법안(North Korea Sanctions and Diplomatic 

Nonrecognition Act)은 하원에서만 총 4차례 발의됐다(2009년 H.R.1980; 

2010년 H.R.5350; 2013년 H.R.673; 2015년 H.R.204). 대통령의 북미 회담 

의회 보고를 의무화 하는 대북 정책 감독 법안(North Korea Policy Oversight 

Act, 2018년 S.3124; 2019년 S.1658; 2019년 H.R.2949)과 대북제재 강화 법안

(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 2013년 H.R.1771; 2014년 

S.3012; 2015년 S.1747), 효과적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LEED Act, 2017

년 H.R.4027; 2017년 H.R.4027; 2019년 S.2050)은 총 3번 씩 발의됐다. 대북제

재 철회 금지 법안(To prohibit lifting of United States sanctions imposed 

with respect to North Korea, 2018년 H.R.6054; 2019년 H.R.1369), 북한 

제재 법안(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 2009년 S.837; 2009년 

H.R.3423)도 각각 2번 씩 발의 됐다. 

공화당 의원들이 대북제재 법안을 더 많이 발의한다는 통념이 있는데, 실제 41건

의 법안 중 공화당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선 법안은 30건,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11건이었다. 또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간의 초당적 공동발의가 

이뤄진 경우는 총 27건으로 전체 발의 법안의 약 3분의 2에 해당한다. 

41개의 법안 중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법은 총 3건에 그친다. 2015년 발의된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안(H.R.757)과 

2017년 발의된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대응 법안(H.R.3364), 2020년 

국방수권법 중 오토웜비어 북핵 제재 법안(S.1790)이다. 3개의 법이 다른 법안들

과 달리 어떤 맥락을 거쳐 통과됐는지 다음 절에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대북제재 관련 통과 법안

1) 2016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H.R.757,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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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4차 핵실험(2016년 1월 6일)을 진행한 뒤 일주일이 채 안된 2016년 

1월 12일 미국 의회는 ‘2016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이하 H.R.757)’을 통과시킨

다. H.R.757은 공화당 소속인 에드워드 로이스(Edward Royce) 당시 외교위원장

이 대표 발의했지만 공화당 의원 23명과 민주당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이다. 이 법안은 2015년 2월 5일 하원에서 발의된 이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었다. 

H.R.757은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에 

대한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 개인, 단체까

지 제재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또한 북한과 불법무기는 물론 사치품이나 마약을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4) 이처럼 포괄적 대북제재인 H.R.757은 제재 

대상을 필수적 지정 대상자와 재량적 지정 대상자로 구분해 일정 범위의 제재 

대상자는 대통령이 지정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Collin 2016). 이와 같은 

세컨더리 보이콧은 중국을 주요 제재 대상으로 상정한다.

2) 2017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대응법 

(H.R.3364,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미국 의회의 두 번째 대북제재 법안 '2017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대응법(이하 H.R.3364)'은 2017년 7월 4일 북한의 ‘화성-14형’ 시험 발사에 대한 

규탄에서 발의됐다. H.R.3364는 화성-14형 발사 20일 만인 2017년 7월 24일 

발의됐으며, 신속한 표결 과정을 거쳐 2017년 8월 2일 통과됐다. H.R.3664 역시 

H.R.757과 마찬가지로 공화당 소속 미 하원 외교위원장인 에드워드 로이스

(Edward Royce)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공화당 의원 2명, 민주당 의원 3명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표결 과정에서도 하원 422명 중 반대는 3표, 

상원 100명 중 반대는 2표뿐으로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로 통과됐다. 

H.R.3364를 북한 단독 제재 법안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H.R.3364는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대응법’이라는 이름처럼 북한 뿐 

아니라 이란, 러시아까지 3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법안 제3편에서만 대북제재 내용

4) 미국 의회 홈페이지(https://www.congress.gov/)



미국 의회의 대북제재 법안 통과 결정요인 분석｜ 51 ｜

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발의 된 계기가 화성-14형 발사인 

만큼 이 법안은 북한의 핵 활동 견제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법안은 

북한 노동자 송출 관련 제재 등 기존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는 것은 물론, 필수적·재

량적 지정대상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대리계좌를 금지했으며, 제재를 어기는 국가

에 대외원조를 제한하는 등 2차 제재의 내용을 담고 있다.5)

H.R.3364는 북한의 첫 ICBM 발사라는 엄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

지만 주요 타겟은 러시아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법이 통과된 2017년 

8월 당시는 트럼프의 러시아스캔들로 미국과 러시아 양국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던 시기이기도하기 때문이다. 

3) 2020 국방수권법 중 2019 오토웜비어 북핵 제재법 

(S.1790,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0) 

미국인 청년 오토 웜비어는 2016년 북한 방문 도중 체제 선전물 절도죄 혐의로 

17개월 동안 억류되어 북한 당국으로부터 감금과 고문 등의 학대를 받았다. 식물인

간 상태로 미국에 송환됐으나 귀국 6일 만인 2017년 6월 19일 사망했다. 오토 

웜비어 사망 직후부터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북한을 규탄하기 위한 이른바 '오토 

웜비어 법'을 지속적으로 발의했으나 통과에는 실패했다. 2019년 11월 6일 발의, 

12월 20일 통과된 '2020 국방수권법 중 2019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법(이하 

S.1790)'은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5번째 ‘오토 웜비어 법’으로 ‘오토 웜비어 법’이 

발의되기 시작한 지 2년만에 법제화 된 것이다. 

S.1790은 앞서 발의된 오토 웜비어 법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물론 북한과 거래한 

제3국의 개인과 기관에 대한 금융제재를 골자로 하는 2차 제재다. 제재 대상에 대해 

미국 내 자산동결과 대리지불계좌 혹은 차명계좌 개설 등이 제한된다. 이 법은 공화

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James Inhofe) 상원 군사위원장이 단독 발의했다. 

5) 미국 의회 홈페이지(https://www.congres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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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법률 통과의 결정요인 

본 연구는 북한의 도발, 2차 제재 대상국과 미국과의 관계,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지역구 특성이라는 4가지 요인이 대북제재 관련 법안의 통과와 계류에 어떻

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장에서는 앞 장에서 소개한 

3개 법안의 통과에 4가지의 요인이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봄으로써 

법안 통과에 있어서 어떤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지를 보고자 한다.

1. 북한의 도발 여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즉각적으로 법이 발의부터 통과까지 된 것은 ‘2017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대응법(이하 H.R.3364)’ 한 건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2017년 7월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을 발사했다. 미국 하원에서

는 7월 24일 이를 규탄하는 H.R.3364을 발의했고, 상원에서도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며 8월 2일 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됐다. 화성-14형은 북한의 첫 ICBM으로 

북한의 핵기술 개발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 ICBM이 있어야 핵탄두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사정권으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북한은 화성-14형 

발사의 성공은 "민족사적 대경사"이자 "조선의 전략적 지위를 높이는 데 획기적인 

전환을 안아온 7·4혁명"이라며 화성-14형 발사 3주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기도 

했는데 이는 ICBM 발사의 성공이 핵보유국 북한에 어떤 의미를 갖는 지를 상징적

으로 보여준다(노동신문 2020). 무엇보다 북한의 핵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

는 점에 화성-14형은 미국인들의 큰 우려를 낳았다. 

‘2016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이하 H.R. 757)’은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4차 핵실험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통과된 법이다. 이 법안은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2015년 2월 5일 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공동발의로 발의 

됐지만 1년 가까이 계류 중이었다. 북한이 4차 핵실험(2016년 1월 6일)을 진행한 

뒤 일주일이 채 안된 2016년 1월 12일 미국 의회가 H.R.757를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이 법은 북한의 안보 문제에 대항하기 위한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의 위력은 앞선 3차 핵실험의 수십 배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에 미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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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지만, 북한이 3년 만에 진행한 핵실험이자 첫 수소탄 시험이라는 점에서 미국

은 물론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을 일으켰다. 

미국 의회는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때 마다 대북

제재 법안을 발의하며 이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여 왔다(표 3 참조). 그러나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발의된 15개의 법안 중 법이 통과된 것은 H.R.3364 한 

건에 그친다. H.R.757은 북한의 도발이 발의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계류된 

법률을 통과하는 데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기에 통과 결정요인으로서는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주요 도발 발의 법안 발의 날짜 처리결과

2차 핵실험
(2009.05.25.)

2010년도 국방수권법안
(S.1390)

2009.07.02.
상원통과 뒤 

폐기

북한 책임 법안 
(S.1416)

2009.07.08. 계류 뒤 폐기

북한 제재 법안 
(H.R.3423)

2009.07.30. 계류 뒤 폐기

3차 핵실험
(2013.02.12.)

북한 제재와 외교적 
불승인 법안 
(H.R.673)

2013.02.13. 계류 뒤 폐기

북한 핵확산 및 이전 금지 
법안 (S.298)

2013.02.13.
상원통과 뒤 

폐기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책임 법안 

(H.R.893)
2013.02.28. 계류 뒤 폐기

대북제재 강화 법안 
(H.R.1771)

2013.04.26.
하원통과 뒤 

폐기

5차 핵실험
(2016.09.09.)

북한에 대한 접근 차단 
법안 (H.R.6281)

2016.09.28. 계류 뒤 폐기

화성-14형 1차 발사
(2017.07.04.)

북한 조력자 책임 법안 
(S.1562)

2017.07.13. 계류 뒤 폐기

북한 자금 경로 추적 법안
(H.R.3261)

2017.07.14. 계류 뒤 폐기

<표 3> 북한의 주요 도발에 대한 법안 발의 및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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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방수권법 중 2019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법(이하 S.1790)'은 법안 

발의와 통과 시점 모두 북한의 도발과는 무관했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은 대북제재 

법안 통과의 필요조건으로는 볼 수 있으나 충분조건으로는 볼 수 없다. 

2. 2차 제재 대상국과 미국과의 관계

미국은 대외적 갈등 발생 시 대북제재의 세컨더리 보이콧 등을 활용해 갈등 

당사국에게 제재를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H.R.757과 S.1790은 중국을, 

H.R.3364는 러시아를 주요 제재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 H.R.757은 무기와 상

관없는 북한 광물 및 금속 거래까지 의무적인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북한의 무연탄을 수입하는 중국 기업이 주요 제재 대상으로 거론됐다(송용창 

2016). H.R.3364는 북한의 화성-14형 발사가 원인이 됐지만, 제재 대상에 북한 

뿐 아니라 이란과 러시아까지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사실상 러시아에 대한 2차 

제재로 여겨진다. S.1790은 기존 중국과 러시아의 영세 은행을 특정했던 2차 제재

와 달리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 기관에 대한 제재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대형은행을 공략하기 제재로 해석된다(조의준 2019).

미 의회 사상 초유의 북한 제재만을 위한 법 H.R.757은 법안이 발의된 다음 

해가 되어서야 통과됐다. 물론 북한의 4차 핵실험이 통과 기류를 다시 이끌었지만, 

미중관계 역시 기폭제로 작동했다(Haggard 2020). 2016년 당시의 미중관계는 

오토웜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 (S.1591)

2017.07.19. 계류 뒤 폐기

2017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대응 법안 

(H.R.3364)
2017.07.24.

법률 통과
(2017.08.02.)

6차 핵실험
(2017.09.03.)

오토웜비어 북핵 제재법
(H.R.3898)

2017.10.02 계류 뒤 폐기

효과적 외교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 (S.1901)

2017.10.02 계류 뒤 폐기

효과적 외교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 (H.R.4027)

2017.10.11. 계류 뒤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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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얼음판과 같은 상황이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중국이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까지 날아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설득하려 했으나, 시진핑 주석은 오히려 이러한 미국의 태도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준삼 2016). 더군다나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미 양국이 한반

도에 사드를 서둘러 배치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은 연일 한미 양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미중관계는 긴장을 더해가고 있었다(박세영 2016). 즉, 

H.R.757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사건이 강력한 촉매제가 됐지만, 미중관계 

악화 속에 2차 제재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정치적 의도가 첫 대북제재 법안

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강력한 추동력으로 작용했다. 

H.R.3364는 북한의 화성-14형 발사를 규탄하며 나온 대북제재 법안이지만 입

법 과정 당시 러시아가 미국 국내정치에 어떤 파장을 미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대선 직후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해 트럼프의 승리를 도왔다

는 의혹인 이른바 '러시아스캔들'이 터진 것이다. 트럼프가 러시아스캔들 관련 수

사를 방해하자 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 기류가 형성됐다. 러시아까지 제재 대상

에 포함한 H.R.3364는 트럼프에 보내는 의회의 경고이기도 했다. 후술하겠지만 

3번째 결정 요인인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를 법안 통과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의회가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이 법안에 트럼프 대통

령이 어쩔 수 없이 서명하게 된 것은 트럼프 외교정책의 첫 번째 패배로 꼽힌다

(Böller 2020). 트럼프는 H.R.3364에 서명하며 발표한 성명에서 "의회로부터 나

온 결함 있는 법안이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방해하고 미국의 파트너, 친구, 동맹

국들을 위한 노력에 의도치 않는 결과를 초래하질 않길 바란다"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6) 즉, 화성-14형 발사에 대한 제재 법안 H.R.3364의 통과 과정의 이면

을 보면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악화가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작동했음을 알 수 

있다. 

S.1790은 앞서 발의된 오토 웜비어 법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물론 북한과 거래

한 제3국의 개인과 기관에 대한 2차 제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사실상 

중국 대형 은행을 겨냥한 것이다. S.1790 통과 전까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는 

6)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www.whitehous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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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단둥은행만을 대상으로 했다. 단둥은행은 영세한 규모의 지방 은행으로 

미국이 실질적 제재 효과를 노리기보다는 중국에 대한 경고라는 상징적 의미를 

보여 왔다고 할 수 있다. S.1790으로 미국은 중국 교통은행, 공상은행 등 중국 

대형은행에 본격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팻 투미(Pat Toomey) 공화당 

상원의원 역시 "대북 은행거래제한법을 위반한 대상 대부분이 중국은행"이라고 

밝힌바 있다(백나리 2019). S.1790이 통과된 2019년 6월은 미중 무역분쟁이 최고

조에 이르던 때로 양국은 서로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25%까지 부과하는 이른바 

‘보복관세’를 붙이기도 한 때이다(강성웅 2019).

반면 미국이 2차 제재 대상인 제3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해야 하거나, 관계가 

좋은 시기에는 오히려 이것이 2차 제재를 포함한 법안 통과에 부정적 결정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2017년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미국은 2017년 4월 미국 마라라고와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두 차례의 미중 정상회

담을 통해 중국과 미중무역의 해법을 모색하려했다. 따라서 이 시기 미국 내에서는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제재가 포함된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무리 미중관계 또는 미러관계의 악화가 대북제재의 통과에 영향을 미칠지라

도, 급진적인 제재는 외교관계를 고려해 통과되기 어렵다. '2017 북한 조력자 책임

법안(이하 S.1562)'이 대표적 예다. 이 법안은 H.R.3364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화성-14형' 발사에 대한 제재로 2017년 7월 13일 발의됐지만, 상원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중국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당사국인 

북한보다 북한의 조력자인 중국에 대한 제재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특히 단둥 즈청

금속과 산둥 국제무역, 셔면 시앙위 등 중국의 대북수입업체 10곳의 명단을 구체적

으로 명시한다는 점에서 중국으로서는 매우 직접적이고 강경한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 법은 공화당 코리 가드너(Cory Gardner) 상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

원장이 대표발의하고 공화당 의원 5명, 민주당 의원 2명이 공동발의에 참가했다. 

법안 발의 당시 코리 가드너 위원장은 "초당적으로 마련된 이 법안이 현재 북한과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극악무도한 불법 정권과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세계 최고의 

경제·군사 강국과 거래를 할 것인지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실상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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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선택을 요구했다(곽명일 2017). 2017년 당시 미중 양국은 무역 분쟁을 겪었지

만, 4월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고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답방하는 

등 미국 대외정책 방향은 분쟁을 외교적으로 풀어가는 쪽이었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을 고려했을 때 중국에 대한 지나친 2차 제재는 초당적인 지지를 얻기 어려웠

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에서 통과한 대북제재 법안 3건(H.R.757, H.R.3364, S.1790) 모두 

2차 제재의 내용을 담고 있고, 중국 또는 러시아와의 대외관계가 통과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반면, 앞서 살펴봤듯이 북한의 도발은 제재 통과의 필요조건으로 

밖에 작동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대북제재 법안 통과 결정요인의 법적 특성에 

있어서 북한의 도발 여부 보다는 미중 또는 미러 관계가 훨씬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3.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 

H.R.757은 공화당 소속 에드워드 로이스(Edward Royce)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했지만 공화당 의원 23명과 민주당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이다. 법안 투표 과정에서도 하원에서는 420명 중 2명의 반대표만 나왔고, 

상원에서는 96명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초당적 합의가 이뤄졌다. 

당시 미국 의회의 의석 분포를 보면 하원은 공화당 247석 대 민주당 188석, 상원은 

공화당 54석 대 민주당 44석으로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우위를 차지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와 분점정부를 이루고 있었다. 게다가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도 북한의 도발에 무시로 일관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었다. H.R.757는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강력한 견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에드워드 로이스 위원장은 H.R.757이 통과되자 "압도적인 투표 결과

가 오바마 행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초당파적인 좌절감을 보여준다"며 "전략적 인내

라는 대북정책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조철환 2016).

H.R.3364가 만들어 진 시점의 미국 국내 정치적 상황은 H.R.757이 만들진 

때와는 매우 상이하다. 우선 오바마에서 트럼프로 행정부의 교체가 이뤄졌다. 트럼

프는 임기 초 ‘최대압박(Maximum Pressure)’ 전략을 내세우며 북한의 도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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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입법부도 제115대 상·하원으로 교체되었는

데 상원은 공화당 52명 대 민주당 46명, 하원은 공화당 241명 대 민주당 194명으

로 양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을 이루고 있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단점정부를 

이룬다는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와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는 공화당 내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취약점이 있었다. 언뜻 보면 의회의 대북제재 통과도 트럼프의 

최대 압박 전략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H.R.3364의 

통과 과정은 앞서 설명한 미국의 대외 관계와 연계해 살펴봐야 한다. 이 법안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담고 있는데 의회는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제재를 포함한 대북제재 법을 통과 시킨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트럼프에 대한 의회의 견제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S.1790은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James Inhofe) 상원 군사위원장이 단독 

발의했다. 제임스 인호프는 친 트럼프 성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앞서 발의된 ‘오토 

웜비어 법안’들은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Chria Van Hollan)의원이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 공화당 앤디 바(Andy Barr)의원이 2017년 발의했는데 모두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대화

를 이끌어 나간 가운데 초당적 발의에도 번번이 계류됐던 법안이 어떻게 친 트럼프 

성향 상원 군사의원장의 단독 발의에 의해 통과될 수 있었을까? 이 법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녹아있는 법이다. 비록 제임스 인호프 위원장

이 단독 발의했지만, 주한미군의 현행 규모 유지 방안이 들어 있는 등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축소를 주장해온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보면 민주당에 한발 양보한 법안

인 셈이다. 따라서 웜비어 법을 국방수권법이라는 큰 틀 안에 일종의 하위 옵션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일괄 타결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정당의 반대는 법안의 통과를 막는 주요 요인이다. 2013년 공화당 소속 에드

워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대북제재 강화 법안(H.R.1771)’을 발의했다. 북

한의 3차 핵실험 직후 공화당 102명, 민주당 45명의 의원과 초당적으로 발의한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상원에서 법안의 상정

을 거부했다. 당시 상원에서 민주당은 53석, 공화당은 45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인권단체의 지속적인 법안 통과 촉구에도 민주당 상원에서는 오히려 이 같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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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북한과의 협상을 가로막고, 중국 정부와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영권 2014).

행정부에 더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법안과 달리, 행정부의 행동에 제동을 걸거

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들은 통과 과정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기 더욱 어렵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직후 발의된 대북제재 철회 금지 법안과, 

대북정책 감독 법안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위주로 발의됐으나, 공화당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계류된 사례들이다. 북미 간 인권 논의 없이는 제재를 철회할 수 

없다는 '대북제재 철회 금지법안(이하 H.R.6094)'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 된 지 하루 만인 2018년 6월 13일 발의됐다.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

의 벽을 넘지 못하자 1년 뒤인 2019년 6월 20일 브렌단 보일 의원(Brendan 

Boyle)은 같은 내용의 법을 H.R.1369라는 이름으로 재발의 했다. 현재까지도 

이 법은 초당적 지지를 얻지 못하며 표류 중이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민주당 로버트 메넨데스(Robert Menendez) 상원의원은 공화당 의원 1명, 민주당 

의원 2명과 함께 '2018 대북정책 감독법(이하 S.3142)'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고위급 북미대화 이후 15일 이내 결과 브리핑은 물론 정기적인 브리핑과 청문회를 

행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 핵 프로그램에 관한 북미 합의가 도출되면 대통령

은 5일 이내 합의문과 관련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것과 북미 간에 구속력 있는 

합의는 조약의 형태로 상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7) S.3142는 초당

적 지지를 얻지 못해 1년 뒤 S.1658이라는 법안으로 재발의 됐으나 역시 법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대북제재 법안이 통과되는 데 있어서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역시 

주요 결정 요인으로 작동함을 볼 수 있다. H.R.757은 오바마 행정부의 온건 대북 

정책에 대한 공화당 다수 의회의 견제였으며, H.R.3364는 러시아 스캔들이 불거

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경고였다. 또한 S.1790은 대북제재 뿐 

아니라 한국 방위비 분담금 등 많은 정책 옵션들이 있는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한발 씩 물러났기에 통과가 가능했다. 

7) 미국 의회 홈페이지 https://www.congress.gov/



｜ 60 ｜ 연구방법논총 ｜ 2021년 가을 제6권 제3호

4. 발의자 개별적 특성

미 하원에서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던 공화당 소속 에드워드 로이스(Edward 

R. Royce)의원은 북한 제재와 관련한 법안을 총 3건 발의했는데 이 중 2건이 

법으로 만들어졌고(H.R.757, H.R.3364) 1건은 하원을 통과했다(‘2014 대북제재 

강화 법안’, H.R.1771). 에드워드 로이스 의원은 앞서 이란과의 거래를 막는 강력

한 법안(H.R.6297)을 만드는 등 강경 제재론자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에드워드 

로이스 의원의 정치적 기반이 되는 지역은 캘리포니아 플러튼(Fullerton)시인데 

이 지역은 인구 20%가 한국 출신일 정도로 한국계 유권자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미국 한인들이 대체로 보수적이고 특히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는 강경한 만큼 로이

스 의원이 강력한 대북제재 법을 만들게 된 데는 이러한 유권자 특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에드워드 로이스 의원이 제재 관련 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지역구의 특성이 반영됐겠지만, 발의한 3개의 법이 모두 하원의 문턱을 넘고 2개의 

법은 상원까지 통과해 법이 된 데에는 외교위원장이라는 그의 직책이 영향을 미쳤

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통과된 3개의 대북제재 법 중 에드워드 로이스 의원이 발의한 2건 외에 

나머지 1건(S.1790) 역시 상원 군사위원장을 맡았던 제임스 인호프(James M. 

Inhofe) 의원이 발의했다. 제임스 인호프 의원의 지역구는 오클라호마로 한인의 

비중이 뛰어나게 많진 않다. 그러나 제임스 인호프 의원은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코커스’ 상원 공동의장을 역임하는 등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으로 

꼽힌다(이제교 2014).

이름 상하원 정당 지역구 발의 수 처리 결과

Ros-Lehtinen, Ileana
(외교위원장) 

하원 공화당 플로리다 8 1건 하원통과

Menendez, Robert 
(외교위원장)

상원 민주당 뉴저지 5 1건 상원통과

<표 4> 법안 발의 의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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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최종적으로 법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법이 상원이나 

하원을 통과한 경우도 모두 대표발의자가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인 경우다. 

2011년 하원을 통과한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개혁 및 현대화 법안

(H.R.2105)’은 당시 하원 외교위원장이었던 일레나-로스 레티넌(Ros-Lehtinen, 

Ileana) 의원이 발의했으며, 2009년 상원을 통과한 '2010 국방수권법안 

(S.1390)'은 칼 레빈(Carl Levin) 당시 상원 군사위원장이, 2013년 상원을 통과한 

‘북한의 핵확산 및 다른 목적으로의 이전을 금지하는 법안 (S.298)’은 당시 상원 

Gardner, Cory
(군사위원장)

상원 공화당 콜로라도 4 -

Royce, Edward R.
(외교위원장) 

하원 공화당 캘리포니아 3
2건 법률통과,
1건 하원통과

Sam Brownback 상원 공화당 켄자스 2 -

Van Hollen, Chris 상원 민주당 매릴랜드 2 -

James M. Inhofe
(군사위원장)

상원 공화당 오클라호마 2 1건 법률통과

Sherman, Brad 하원 민주당 캘리포니아 2 -

Barr, Andy 하원 공화당 켄터키 2 -

Boyle, Brendan F. 하원 민주당 펜실베니아 2 -

Carl Levin
(군사위원장)

상원 민주당 미시간 1 1건 상원통과

Russell D. Feingold 상원 민주당 위스콘신 1 -

Trent Franks 하원 공화당 아리조나 1 -

McMahon, Michael E. 하원 민주당 뉴욕 1 -

Gosar, Paul A. 하원 공화당 아리조나 1 -

Salmon, Matt 하원 공화당 아리조나 1 -

Torres, Norma J. 하원 민주당 캘리포니아 1 -

Wagner, Ann 하원 공화당 미주리 1 -

Engel, Eliot L. 하원 공화당 뉴욕 1 -

Riggleman, Denver 하원 공화당 버지니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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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위원장이던 로버트 메넨데즈(Menendez, Robert)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따

라서 법안 통과 요인에 발의자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문성과 영향력을 갖

는 것이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결정요인(북한의 도발여부, 2차 제재 대상국과의 관계,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발의자 개별특성)이 미국의회의 대북제재 법 통과에 미친 

영향을 정리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2016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 

H.R.757
(2015년 2월 5일 

발의,
2016년 1월 1일 통과)

2017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대응법 H.R.3365
(2017년 7월 24일 

발의, 2018년 8월 2일 
통과)

2020 국방수권법 중 
2019 오토웜비어 북핵 

제재법 S.1790
(2019년 6월 11일 
발의, 2019년 12월 

18일 통과)

북한 도발 
여부

4차 핵실험
(2016년 1월 6일)

화성-14형 발사
(2017년 7월 4일)

-

2차제재 
대상국과의 

관계

중국, 한반도 사드배치
불만 및 대북제재 

소극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미중 무역분쟁으로 
상호 보복관세 
25%까지 부여

의회-행정부
관계

오바마-공화당 
분점정부,

의회의 대북온건정책 
반대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의회의 견제

대북제재-한미방위비 
등 여야의 합의 결과

발의자 
개별적 특성

에드워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한인 다수 플러튼 지역구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 

코리아코커스 소속

<표 5> 미국 의회 통과 대북제재 법과 법안 통과 결정요인

4가지 결정요인 중 북한의 도발여부만 법안 통과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H.R.757은 1년째 계류 중이다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통과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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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3364는 화성-14형 발사를 계기로 발의 및 통과가 신속히 이뤄졌지만, 

S.1790은 북한의 안보 도발과는 무관하게 발의 및 통과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세 법 모두 북한 외의 제3의 대상국을 포함하는 2차 제재인데, 2차 제재 대상국

과 미국과의 관계는 법안 통과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했다. H.R.757은 중국이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물론 한반도 사드배치로 미국에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통과됐고, H.R.3364는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로 인한 미러 

관계의 악화가 영향을 미쳤다. 중국에 대한 강한 제재를 포함하는 S.1790의 통과

는 격화된 미중무역 분쟁의 양상 속에 가능했다.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 또한 주목해야 할 요인이다. H.R.757은 오바마 대통령

과 공화당 다수 의회의 분점 정부 속에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에 대한 견제로 

발의 및 통과됐으며, 러시아에 대한 2차 제재를 포함한 H.R.3364는 러시아 스캔들

의 원인 제공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견제 성격이 강하다. S.1790

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대북제재 문제에서 한발씩 양보한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또한 세 법 모두 외교, 군사 상임위원장이 대표 발의했고 이들이 한인 밀집 지역

구를 맡거나 코리아 코카서스 소속이라는 점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과 비교해 

볼때 발의자의 전문성, 영향력 등이 통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이 연구는 북한의 도발 여부, 2차 제재 대상국과 미국의 대외관계, 의회와 행정부

와의 관계, 발의자의 개별적 특성이라는 네 가지 요인이 미국 의회의 대북제재 

법안 통과에 어떻게 작용하는 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 네 가지 요인 중 북한의 

도발이라는 요인 외에 나머지 3개의 요인은 3개의 대북제재 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는 데 핵심적 결정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미중관계와 미러관계 등 2차 제재 대상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오히려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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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이라는 1차적 요인보다 대북제재에 더 주효하게 작용했다. 2016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H.R.757), 2020 국방수권법 중 2019 오토웜비어 북핵 제재법

(S.1790)은 중국에 대한 2차 제재를 주요 목적으로 하며, 미중 무역 분쟁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의 정점에 닿은 시기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통과된 측면이 크다. 

2017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대응법(H.R.3364)은 러시아 스캔들이 

터진 상황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법안을 포함해 통과됐다. 반대로 미중관계 등 

미국의 대외관계는 미국이 2차 제재 대상인 제3국과 외교적 관계 개선을 하려하는 

때 법안의 계류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미중 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한 시기 중국을 

대상으로 한 2차 제재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도 크게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의회의 대북제재 법안 

통과는 단순히 행정부의 관여정책에 대한 견제로만 쓰이지는 않았지만, H.R. 

3364는 대통령인 트럼프에 대한 견제, S.1790은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법안 합의

에서 통과됐다는 측면에서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

요성을 상기시켰다. 

법안의 대표 발의자의 개별적 특성도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했다. 발의자의 

지역구 특성과 상임위원장 여부를 살펴본 결과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일 경우 

법의 통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이는 향후 대북제재 법의 통과를 

예측할 때 참고해 봄직 하다. 

그동안 대북제재 연구는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의 행정명령에만 집중해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미국 의회에서 만들어지는 제재들이 행정명령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의회의 대북제재 법안에 더욱 주목해 보아야 한다

(Hatipoglu 2014). 또한 본 연구는 제재 대상의 도발이 심화될수록 제재가 강화된

다는 통념과 달리,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의 도발이라는 요인 외에 미국의 대외관계,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 대표 발의자의 개별적 특성이 법안 통과의 주요 결정요인

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확인시키고 있다. 따라서 미국 의회의 대북제재 입안을 예측

할 때 이 같은 다양한 결정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미중관계가 악화되는 시기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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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발 정도와 관계없이 대북제재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중 양국의 무역 

분쟁이 수년 째 거듭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보다는 미중 관계가 대북제재 법 

통과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한국과 미국이 함께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고자 한다면 의회와 행정부 관계의 기류를 고려해

야 한다. 2017년 웜비어 사망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관여를 

주장한 것이 오히려 미국인들의 반발을 사고 웜비어 법이 신속히 발의되게 했다는 

분석이 있다(김연호 2017). 미국 의회의 기류를 고려하지 않고 미국 행정부만을 

설득하는 관여 정책은 오히려 더 강한 제재를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대북제재 법 통과에 있어서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이 갖는 

영향력이 다시 한 번 입증된 만큼 이들과의 네트워킹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

다. 북한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미국 행정부 일변도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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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발의날짜 법안명 내용 제재배경 대표발의자 공동발의

2007.02.08.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법안 (S.527) 
비확산 법에 북한 포함 -

Russell 
D. 

Feingold
(공화당)

공화당 
1명

2007.09.25.
북한 대테러 비확산 
법안 (H.R.3650)

대통령의 대북제재 
해제를 어렵게 함

-

 
Ros-Lehti

nen,
Ileana
(공화당)

공화당 
43명

2008.06.29.
북한 대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요건 강화 
법안 (H.R.6420)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우라늄 농축 

신고 및 다른나라 핵 
지원 신고 요구

북핵신고
(2008.06)

Sherman, 
Brad

(민주당)

공화당 
6명

2009.01.13.
핵확산 방지를 통한 

안보 법안 (H.R. 
485)

핵, WMD 확산국가에 
더 강력한 제재 규정

-

 
Ros-Lehti

nen,
Ileana
(공화당)

-

2009.04.20.
북한 제재 법안

(S.837)
북한 대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

Brownba
ck, Sam
(공화당)

공화당 
7명

2009.04.21.
북한 제재 지속과 

외교적 불승인 법안 
(H.R.1980)

납북 일본인과 한국인 
전쟁포로 석방 전까지

북미 외교 중단
-

 
Ros-Lehti

nen,
Ileana
(공화당)

공화당 
23명,
민주당 

1명

2009.05.06.
국제 우라늄 추출과 

가공 통제 법안 
(H.R.2290)

국제사회의 대 북한, 
이란, 시리아 핵개발 

연료 및 기술 제공 금지

北 외무성 
핵개발 
성명 

(2009.04)

Sherman, 
Brad

(민주당)

공화당 
2명

2009.06.12.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로부터의 

조국 방어 법안 
(H.R.2845)

북한을 주요 미사일 
확산국으로 지목

-
Trent 
Franks
(공화당)

공화당 
9명, 

민주당 
1명

2009.07.02.
2010년도 

국방수권법안
(S.1390)

국방수권법 내 대북제재
내용 대폭 추가

2차 
핵실험

(2009.05)

Carl 
Levin

(민주당)
-

<부록-1> 대북제재 발의 법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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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날짜 법안명 내용 제재배경 대표발의자 공동발의

2009.07.08.
북한 책임 법안 

(S.1416)

북한을 
국제테러행위국으로 

지정

2차 
핵실험

(2009.05)

Brownba
ck, Sam
(공화당)

공화당 
3명

2009.07.30.
북한 제재 법안 

(H.R.3423)
무기수출통제법에 근거

대북제재 의무화

2차 
핵실험

(2009.05)

McMaho
n, 

Michael 
E.

(민주당)

공화당 
1명

2010.05.20.
북한 제재 지속과 

외교적 불승인 법안 
(H.R.5350)

북한 대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

-

 
Ros-Lehti

nen,
Ileana
(공화당)

공화당 
8명

2011.06.03.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개혁 및 

현대화 법안
(H.R.2105)

해당국과 무기 거래 시 
금융제재

-

 
Ros-Lehti

nen,
Ileana
(공화당)

공화당 
43명, 
민주당 

3명

2013.02.13.
북한 제재와 외교적 

불승인 법안 
(H.R.673)

북한 대테러지원국 
재지정 및 북미 외교 

금지

3차 
핵실험

(2013.02.
)

 
Ros-Lehti

nen,
Ileana
(공화당)

공화당 
21명

2013.02.13.
북한 핵확산 및 이전 
금지 법안 (S.298)

유엔 회원국의 군사 
기술 북한 이전 금지 및 

대북거래 감시.

3차 
핵실험

(2013.02.
)

Menende
z, Robert 
(민주당)

공화당 
33명, 
민주당 

6명

2013.02.28.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책임 법안 

(H.R.893)

WMD 확산 관여한 
개인, 국가 강력 제재

3차 
핵실험

(2013.02.
)

 
Ros-Lehti

nen,
Ileana
(공화당)

공화당 
14명, 
민주당 

1명

2013.04.26.
대북제재 강화 법안 

(H.R.1771)
북한과 불법 거래 시 
금융 계좌 폐쇄 등

3차 
핵실험

(2013.02.
)

Royce, 
Edward 

R. 
(공화당)

공화당 
102명, 
민주당 
45명

2013.09.05.
해외원조 제한·투명 

법안
(H.R.1922)

미국 모든 정부기관의
해당국가 원조 금지

-
Gosar, 
Paul A.
(공화당)

공화당 
3명

2014.12.12.
대북제재 강화 법안

(S.3012)
북한과 불법 거래 시 
금융 계좌 폐쇄 등

-
Menende
z, Robert 
(공화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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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날짜 법안명 내용 제재배경 대표발의자 공동발의

2015.01.08.
북한 제재와 외교적 

불승인 법안 
(H.R.204)

북한의 대테러지원국
재지정 촉구

소니픽쳐스 
해킹

(2015.01)

Ros-Lehti
nen,

Ileana
(공화당)

공화당 
19명, 
민주당 

1명

2015.02.05.
2016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안 
(H.R.757)

북한 불법행위 조장하는 
개인과 등에 포괄적 

대북제재
-

Royce, 
Edward 

R. 
(공화당)

공화당 
23명, 
민주당 
13명

2015.09.07.
대북제재 강화 법안

(S.1747)
북한 지원 개인이나 
단체의 자산 동결

-
Menende
z, Robert 
(민주당)

공화당 
2명,

민주당 
1명

2015.10.06.
북한 제재와 정책 

이행 법안 (S.2144)
북한 광물 및 금속 

거래까지 제재 의무화
-

Gardner, 
Cory

(공화당)

공화당 
18명

2016.09.28.
북한에 대한 접근 

차단 법안 
(H.R.6281)

북한 중앙은행과 핵 
관련 기관을 대통령이 

의무적 제재

5차 
핵실험

(2016.09)

Salmon, 
Matt

(공화당)

공화당 
6명,

민주당 
3명

2017.07.13.
북한 조력자 책임 

법안 (S.1562)

북한 조력자 (중국 10대 
대북수입업체)에 

금융제재 

화성-14 
발사

(2017.07)

Gardner, 
Cory

(공화당)

공화당 
5명,

민주당 
2명

2017.07.14.
북한 자금 경로 추적 

법안
(H.R.3261)

국가정보국장이 북한 
수익조달 관련 평가서 

발간

화성-14 
발사

(2017.07)

Torres, 
Norma J.
(민주당)

공화당 
2명,

민주당 
2명

2017.07.19.
오토웜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 
(S.1591)

대북 금융제재 강화
화성-14 

발사
(2017.07)

Van 
Hollen, 
Chris

(민주당)

공화당 
9명, 

민주당 
6명

2017.07.24.

2017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대응 법안 
(H.R.3364)

대북제재 대상 확대 및 
대리계좌 금지, 세컨더리 

보이콧 등

화성-14 
발사

(2017.07)

Royce, 
Edward 

R. 
(공화당)

공화당 
2명, 

민주당 
3명

2017.10.02
오토웜비어 북핵 

제재법
(H.R.3898)

대북 금융제재 강화
6차 

핵실험
(2017.09)

Barr, 
Andy 

(공화당)

공화당 
9명,

민주당 
9명

2017.10.02
효과적 외교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 

(S.1901)

대북제재에 비협조국과
외교관계 격하

6차 
핵실험

(2017.09)

Gardner, 
Cory

(공화당)

공화당 
6명,

민주당 
1명



미국 의회의 대북제재 법안 통과 결정요인 분석｜ 69 ｜

발의날짜 법안명 내용 제재배경 대표발의자 공동발의

2017.10.11.
효과적 외교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 

(H.R.4027)

대북제재 대상을 제3국 
금융기관과 개인까지 

확대

6차 
핵실험

(2017.09)

Wagner, 
Ann

(공화당)

공화당 
1명, 

민주당 
1명

2018.06.13.
대북제재 철회 금지 

법안
(H.R.6094)

제재철회를 위해서는 
북미간 인권문제 논의 

필수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2018.06)

Boyle, 
Brendan 

F.
(민주당)

공화당 
1명

2018.06.26.
대북 정책 감독 법안

(S.3142)

대통령의 북미간 협상 
내용 30일마다 의회 

보고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2018.06)

Menende
z, Robert 
(민주당)

공화당 
1명, 

민주당 
2명

2019.03.05.
오토웜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 
(S.667)

대통령 의무지정 제재 
대상자 추가

-

Van 
Hollen, 
Chris

(민주당)

공화당 
2명,

민주당 
1명

2019.05.23.
대북정책 감독 법안

(S.1658)
대통령의 북미간 협상 
내용 의회 보고 의무화

-
Menende
z, Robert 
(민주당)

공화당 
1명, 

민주당 
1명

2019.05.23.
대북정책 감독 법안

(H.R.2949)
대통령의 북미간 협상 
내용 의회 보고 의무화

-
Engel, 

Eliot L.
(민주당)

공화당 
1명, 

민주당 
2명

2019.06.11.
2020 국방수권법 중 
오토웜비어 북핵제재 

법안 (S.1790)
대북 금융제재 강화 -

James M. 
Inhofe
(공화당)

-

2019.06.26.
대북제재 철회 금지 

법안
(H.R.1369)

제재철회를 위해서는 
북미간 인권문제 논의 

필수
-

Boyle, 
Brendan 

F.
(민주당)

공화당 
1명

2019.06.28.
효과적 외교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 

(S.2050)

세컨더리 보이콧 및 
제3자 제재

-
Gardner, 

Cory
(공화당)

공화당 
1명, 

민주당 
1명

2019.07.26.
오토웜비어 북핵 

제재법 (H.R.4084)
대북 금융제재 강화 -

Barr, 
Andy 

(공화당)

공화당 
2명

2019.09.17.
북한 은행 업무 감독 

법안 (H.R.4366)

대북제재 대상자에게 
금융 면허 180마다 

갱신 의무화
-

Riggiema
n Denver
(공화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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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terminants of U.S. Congress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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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 Biden administration took office, we have focused on 
whether the administration will strengthen or eas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is is because we have considered the administration 
as the most important agent in the U.S. decision to impos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Recently, however, the U.S. Congress has been showing off its 
importance as the main agent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y 
making and passing laws o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U.S. Congress has been steadily proposed bills to impos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However, the only 3 bills became laws -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H.R.757)',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H.R.3364)' and 'Otto. Warmbier 
North Korea Nuclear Sanctions and Enforcement Act of 2019 (S.1790)'. 

What was the determinants of the passage of these three laws among 
the many bills proposed? This study examines four determinants of the 
U.S. Congress's North Korea sanctions legislation by dividing it into 
bill characteristic factors and actor factors.

The three passed laws contained secondary sanctions that impose 
not only North Korea but also third countries. It was found that foreign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ird countries such as China 
and Russia had a greater impact on the passage of these laws than 
North Korea's provoca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gress 
and the administration(president) also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passage of the bill, and it was found that the passage of the bill was 
effective if the representative initiator of the bill was the chairman of 
the Foreign Affairs or National Defense Commission.

This study proposes to look at three-dimensional factors in addition 
to the primary factor of North Korea's provocation in predicting U.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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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쟁점 보도의 이념 편차와 국내정치적 요인:

동북공정과 사드 문제의 비교 분석

1)

장영덕*

논문요약

본 연구는 동북공정과 사드 문제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양태를 추적·고찰한
다. 그 목적은 한·중관계의 발전과 변화에 언론의 역할을 파악하면서 언론의 정파
성에 따른 차별적인 보도양태의 국내정치적 요인을 도출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동북공정 이슈는 보수·진보 세력 모두 공감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치
적 요인에 의한 언론 보도의 극명한 차별성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그럼에도 반북과 
반공을 중심으로 형성된 보수세력은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기 때문에 
당시 보수언론은 동북공정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를 반사적 이익을 꾀하고자 하였
고, 진보언론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보수언론에 대항하기 위한 측면과 함께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및 대중정책을 지지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온건한 논조를 
나타냈다. 사드 문제에 대한 언론의 이념적 차이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보수진영
은 사드 이슈를 통해 보수 결집을 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중국 정서의 확산을 
시도하였다. 보수언론은 사드로 인한 한·중관계의 악화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동력으로 사용하였다. 반면 진보언론은 성주 시민들을 지지하며 사드 문제의 정치
화를 시도하였으며, 진보진영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중관계가 악화
되는 것을 경계하였다.

주제어: 한중관계, 언론의 정파성, 동북공정, 사드, 국내정치적 요인

*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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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미동맹이 한국 안보의 기축이라고 한다면 한·중 수교 이후 경제협력의 무게

중심은 한·중관계로 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대

상국이자 북한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전략적 파트너이기도 하다. 문제는 

한국에게 안보적 혹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미·중 양국이 서로 경쟁관계로 들어 갈 

경우 한국의 외교 정향에 애로점이 생긴다는 점이다. 이처럼 한반도가 미·중 세력 

경쟁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균형점에 위치함으로써 한·중 관계의 향배에 대한 

주변국의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국 조야 일부에서는 한국이 친미 일변도

에서 벗어나 친중적인 외교 혹은 중립적인 노선을 취하려 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실제로 중국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약화를 

바란다(연합뉴스 21/03/18). 박근혜 정부 당시 한·중관계의 밀착에 대해 미국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중 관계의 향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갈등적 현안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왜냐하면 양국 간 갈등 이슈가 

언론에 의해 대중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따라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고, 약화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사회현상이라도 미디어가 어떻게 프레이밍하고 

보도 횟수를 조절하는가에 따라 대중이 받는 영향은 상이하다. 그리고 언론은 무엇

보다 정치지형과 정치담론의 트렌드에 큰 영향을 받으며 정파성에 따라 특정 사안

에 대한 보도의 관점을 달리한다. 그렇다면 언론의 보도 양태도 하나의 매개변수로

서 관찰과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중관계의 발전과 변화에 있어 언론의 역할을 파악하는 

한편 보도 양태의 차이와 관련한 국내 정치적 요인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양국 간 대표적인 갈등 사안이었던 동북공정과 사드 문제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 양태를 추적, 고찰한다. 동북공정과 사드 문제는 대표적인 갈등 사안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문화와 안보

의 두 영역에 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 사안이 발생한 약 

10년 정도의 시차를 통해 변화의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을 위해 본 논문은 

대표적인 보혁 언론인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관련 기사를 분석한다. 언론의 정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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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언론의 보도 양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이다. 레벤더스키

(Levendusky 2013)는 정파적 메시지는 정치성이 강한 양극단의 시청자들을 더욱 

극화시킨다고 지적하였고, 델라비냐와 캐플런(DellaVigna & Kaplan 2007)은 

정파성이 강한 미디어의 메시지는 잠재적 유권자에 대한 설득과 동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손영준(2004)은 보수언론 독자들은 북한 문제에 대해 보수

적인 의견을 강화하였지만 진보언론 독자의 경우 반대 의견이 강해진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사설 분석을 통해 언론의 역할을 분석한 홍주현·김경희(2017)의 연구

에 따르면 언론은 정치적 성향이 정권과 일치하는지에 따라 정파적 성향이 미디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이·반현(2012)의 연구도 언론의 정파

성과 보도 양태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현재 특정 이슈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 양태를 분석한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이들 연구는 보혁 언론의 논조를 분석하

여 그 차이를 확인하였다는 점과 언론의 정파성이 특정 이슈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

는가를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연구이다(김희교 2004; 손영준 2004; 

김재한 2009; 홍주현 외 2017; 권호천 2017; 조박 외 2018 등). 하지만 (1) 단지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보도 양태를 구분하는 것은 비교적 단편적인 분석이라

는 점, (2) 대부분의 연구들이 언론학 방법론 안에서 연구되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언론의 보도 양태 차이가 국내의 정치적 

맥락과 입체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분석한다. 이는 언론학 관점의 기존 

연구들과 비교하여 정치과정의 관점에서 언론의 보도 양태를 분석한다는 보완적 

의미가 있다.

분석의 순서로는 대표적인 갈등 현안인 동북공정과 사드 문제의 발전과 전개 

그리고 쟁점을 조사한다. 이어서 우선 두 언론 사이에서 두 갈등 어젠다에 대한 

보도 양태가 차별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의 차이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판단될 경우, 그러한 편차를 유발한 한국의 국내 정치적 요인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기존 연구에서 많이 이뤄진 정량적 분석 보다는 텍스트 분석을 위주로 차별성

의 정치맥락적 구조를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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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동북공정의 이슈화와 비판적 논조

1. 동북공정의 대두와 쟁점 

2003년 6월 24일, 중국의 광명일보(光明日报)에 “고구려역사 연구의 몇 가지 

문제를 논하다(试论高句丽历史研究的几个问题)”라는 제목의 논설이 게재되었다. 

논설은 고구려가 중국의 일개 지방정권이라고 주장하며 한반도의 역사를 왜곡하였

다. 사실 동북공정은 2003년 갑자기 등장한 프로젝트가 아니다. 2001년 6월, 창춘

(长春)에서 ‘동북강역역사와 현황연구사업 좌담회’가 개최되었고, 이 때 ‘동북변강

역사와 현황계열연구공정’이라는 주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马大正 2003). 

이 좌담회를 바탕으로 2002년 2월 정식 발족한 프로젝트가 바로 ‘동북공정’이다. 

사실 2002년 이전에도 중국 학계에서는 고구려사에 대한 역사왜곡 움직임이 있었

다. 처음 고구려사를 중국 역사에 포함시킨 진위푸(金毓黻)의 『동북통사(东北通

史)』, 고구려를 중국 고대 소수민족 정권으로 규정한 궈모뤄(郭沫若)의 『중국사고

(中国史稿)』 등이 대표적이다(吉林省社会科学院高句丽研究中心 1999). 중국 내 고

구려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0년대로 이 때를 기점으로 중국 내에는 

고구려 연구자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고구려 연구가 확산되었다(付百臣 

2009). 

동북공정의 쟁점은 고구려 역사의 귀속문제에 있으며, 이는 고구려 정권과 영역

의 귀속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고구려 정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양샤오취엔

(杨昭全)과 쑨위메이(孙玉梅)는 중국 학계의 세 가지 견해를 소개한다(杨昭全 외 

1993). (1) 고구려는 중국 한(汉)나라 때부터 당(唐)나라 때까지 중원 왕조가 관할

한 동북지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다. (2) 한반도의 고대 국가이다. (3) 427년 

고구려의 평양 천도를 기점으로 이전은 중국 동북지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 천도 

이후는 한반도의 고대국가라는 견해이다. 둘째, 고구려 영역의 귀속문제에 대해서

도 중국 학계에는 세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1) 고구려의 영역은 오래된 고조선의 

영토이다. 고조선 또한 고대 중국의 지방정권이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영역은 원래 

중국에 속한다. (2) 고구려는 고조선의 ‘제후국(侯国)’으로 고조선의 영역에 속하

며, 고조선은 현재 한반도의 고대국가이다. (3) 고구려는 중국 혼강(浑江) 유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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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古)고이(高夷) 족 중 떨어져 나온 새로운 민족공동체이다. 고고이족은 서주(西周)

시기 이미 주나라 천자가 선포한 주의 북토(北土) 경내에 있었고, 전국시대 말기 

연나라의 요동군(辽东郡)에 귀속되었다는 견해이다(刘子敏 1996). 리우즈민(刘子

敏)은 고구려가 강성했던 시기의 영역은 의심할 여지없이 중국의 고대 영토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학계의 연구와 인식은 동북공정으로 계승되었고, 동북공정은 

한·중 갈등, 특히 역사문제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다. 

2. 한·중 양국의 인식과 입장 

동북공정을 둘러싼 한·중 간 쟁점은 고구려 정권과 고구려 영역에 대한 귀속문제

로 압축된다. 그리고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를 중국 왕조의 지방정권, 

소수민족 정권으로 공식화했으며, 정치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학술활동’이

라는 프레임 안에서 동북공정을 추진하였다. 김현숙(2016)에 따르면 2007년 동북

공정이 공식 종료된 이후에도 2015년까지 중국에서는 고구려사 관련 학위 논문이 

박사 14편, 석사 44편이 발표되었고, 학술저널의 경우 9년 동안 42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1) 이는 중국 정부가 동북공정의 성격을 철저하게 학술활동으로 규정했

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동북공정 종료 이후에도 고구려 연구에 대한 중국 

학계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2) 관련 학술포럼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013

년부터 열리고 있는 ‘중국변강학포럼(中国边疆学论坛)’과 ‘중국변강연구청년학자

포럼(中国边疆研究青年学者论坛)’이 대표적이다. 이들 포럼은 동북, 서북, 서남 

등 변강지역을 주제로 하는데 고구려사는 동북 변강에 속하며 고구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한다. 포럼 이외에도 학술적인 측면에서 

고구려 관련 저서들이 꾸준히 출판되고 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은 언론의 행태에서

1) 2016년 이후에도 석·박사 학위논문(2016년: 12편, 2017년: 8편, 2018년: 15편， 
2019년: 9편, 2020년: 11편)은 꾸준히 출판되고 있다.

2) 2017년 동북아연구재단(2017)에서는 2007년 이후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연구동
향을 분석한 『동북공정 이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 분석과 비판 2007-2015』
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은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뒤에도 여전히 심화되고 있
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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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볼 수 있다. 중국 언론은 ‘동북공정(혹은 동북변강역사와 현황계열연구공정)’이

라는 명칭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예컨대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

报)에서 ‘동북공정’을 포함한 기사는 전혀 찾을 수 없다. 한국 언론이 앞다투어 

동북공정에 대하여 각종 비판 기사를 쏟아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대조적이다. 

중국의 지도자들이 동북공정에 대해 언급한 것도 찾아볼 수 없다. 비공개 발언까지 

확인할 방법은 없으나 적어도 공개된 자료에서 전현직 지도자가 동북공정을 언급

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동북공정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지도자였던 후진타

오(胡锦涛) 역시 동북공정에 대해 어떠한 공식 언급도 하지 않았다.

중국이 철저하게 학술활동의 틀 안에서 동북공정을 인식했다면 한국은 정부, 

언론, 학계, 민간 등 다양한 층위에서 동북공정 문제를 인식하였다. 그리고 동북공

정에 대한 한국의 인식은 크게 중국에 대한 ‘비판과 대응’으로 개괄할 수 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역사왜곡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는 한편, 고구려

사를 중국사에 귀속시키려는 중국의 정치적 침탈행위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대

응을 강조한다.

첫째, 학계는 학술대회를 통해 동북공정을 비판하였다. 고구려 및 발해 연구자 

중심의 한국고대사학회는 2003년 11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공동대책위원회’

를 결성하여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12월에만 큰 규모의 관련 학술대회를 

세 차례 열었다. 관련 논문들도 많이 출판되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제목에 ‘동북공정’이 포함된 논문을 검색하면 학위논문의 경우 2005년부터 2020

년까지 모두 22편(석사: 21편, 박사: 1편)이, 일반논문의 경우 129편의 논문이 

검색된다. 다수의 논문이 중국 동북공정의 실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등 동북공정

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3) 

둘째, 민간 활동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네티즌들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고구려역사 찾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고구려역사 찾기를 ‘제2의 나당전쟁, 중국

과의 역사전쟁’으로 규정하였다(한겨레 03/12/15). 포털사이트 미디어 다음

(media.daum.net)은 중국이 고구려 유적을 세계유산으로 지정받아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공인받으려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3) http://www.riss.kr/index.do(검색일: 2021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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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korea.com)는 ‘고구려 부흥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우리 역사 바로알

기 시민연대’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저지하기 위한 100만 국민 서명운동을, 

흥사단, 3·1운동기념사업회를 비롯한 10여 개 단체는 ‘고구려 역사 지키기 범민족 

시민연대’를 출범시켜 시민운동을 추진하였다.

셋째, 외교부 등 정부의 활동은 비교적 소극적으로 평가된다. 이는 정부 차원의 

대응이 양국 외교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이

다. 당시 참여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였고, 중국과의 협조를 강화

하고자 하였다.4) 이에 정부는 북핵 문제의 해법과 관련하여 중국에 대해 적극적인 

관여 정책을 취하고 있었다(주장환 2008).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공정으로 인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결과였다. 그럼에도 정부

는 다양한 노력을 보였는데 제2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북한의 고구려 벽화고분

이 등재되도록 노력한 것과 고구려연구재단(현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고구려연구재단은 동북공정에 대한 학술적 대응을 위해 정부출

연으로 설립되었으며, 한국 최초의 한국사 전문연구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외에 여야의원 25명이 중국의 역사왜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동북아역사특위를 상임위로 운영한 것도 정부 차원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3. 언론의 정치적 성향과 보도 양태의 차이

2003년 7월과 9월, 중앙일보와 신동아가 동북공정을 처음 소개한 이후 한국의 

주요 언론은 관련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한다. 보도의 내용은 주로 동북공정에 관한 

소개와 함께 국내에서 진행되던 반(反)동북공정 소식, 역사문제, 정부의 대응, 이를 

둘러싼 일부 정치적 논쟁 등이었다. 이에 반해 동북공정을 둘러싼 역사적 문제, 

즉 고구려사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 관계 여부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집중하

지 않았다. 정파성과 관계없이 많은 언론이 반동북공정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

을 하였다. 동북공정은 중요한 역사문제로서 한국의 민족 감정과 결부되었고, 이는 

4) 대통령기록관. “[중국 국빈방문]귀국보고.” https://www.pa.go.kr/research/cont
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09415&catid=c_pa02062(검색
일: 2021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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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진보 세력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동북공정 보도에는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 정부 대응에 대한 반응이다. 먼저 조선일보는 학계의 적극적인 대응과 

더불어 정부에서 추진한 고구려재단 등을 보도하며 정부의 대응이 무능하다는 점

을 부각, 정부를 비판하였다. 예컨대 “‘중국고구려史’에 속수무책인 정부”라는 제목

의 사설은 “민족의 근거와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제 역사조차 

지켜내지 못해서야 정부라고 할 수도 없다”면서 정부를 비판하였고(조선일보 

04/08/02), “‘中 고구려史 왜곡’ 정부는 뭐하나”라는 일반 기사에서도 “우리 정부

는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채 ‘기다리기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며 소극적인 

정부의 대응을 지적하였다(조선일보 04/08/04).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

여 동북공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반대했다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하였다(조선

일보 06/09/08).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 인식까지 

거론하며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고 비판하였다(조선일보 06/09/08). 반면 

한겨레의 논조는 보다 온건하고 중립적이다. 학계의 비판적 대응을 중점적으로 

보도한다는 점에서는 조선일보와 큰 차이가 없지만 한겨레 보도의 경우 정부 대응

에 대해 비교적 온건하다(백선기 외 2009). 한겨레는 동북공정은 학술연구라는 

외피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긴 어려운 문제”라며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합리화 하였다(한겨레 06/09/08). 또한 정부의 대응에 혼선

이 있다고 보도하면서도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처할 것이라는 당시 

국정홍보처장의 인터뷰와 정부는 2004년 있었던 한·중 외교차관 합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외교부 관계자의 비공식 인터뷰를 인용함으로써 정부의 대

응 노력과 함께 대응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도하였다(한겨레 

06/09/07). 뿐만 아니라 2006년 ASEM 정상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원자바오

(温家宝) 총리에게 표명한 유감의 내용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총리의 말을 

보도함으로써 대통령의 노력을 부각하였다(한겨레 06/09/10). 물론 한겨레 역시 

정부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성 기사를 보도하였지만 그러면서도 적극적인 대응

을 강구하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낮췄다(한겨레 04/07/18).

둘째, 중국에 대한 입장이다. 조선일보는 동북공정은 중국의 중앙정부가 고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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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중국사로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를 동원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작’으로 규정한

다. “중국이 고구려사에 열 올리는 배경은”이라는 제목의 사설은 “조선족이 사는 

동북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재확인하고 그것을 토대로 경우에 따라서 북한 지역에

까지 개입할 수 있는 역사적 명분을 선점하겠다는 고도의 전략적 고려가 깔려 

있다”고 주장한다(조선일보 03/12/06). 조선일보의 논조는 “‘고구려사 방위군’ 

만들어야”라는 사설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한반도 유사시 중국은 

정치적・군사적으로 개입할 명분을 갖게 된다는 것으로 앞선 사설의 내용과 비교

하여 보다 강경하다(조선일보 04/01/09). 이 같은 사설은 국내 중국위협론을 조장

하는 한편 당시 노무현 정부의 친중국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국내 

유명 학자들의 기고를 통해 중국의 동북공정을 ‘역사침략’, ‘역사제국주의’ 등으로 

규정하거나 ‘역사전쟁’이라 칭하며 과거 중국이 일으킨 무력 분쟁을 유념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조선일보 03/12/09; 조선일보 03/12/22). 이처럼 보수언론은 동

북공정을 통해 중국의 역사왜곡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강경 인식, 

나아가 군사적 위협까지 거론하며 중국을 비판한다. 반면 한겨레는 중국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지만 조선일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온건하

다. 예컨대 한겨레는 “중국의 고구려사 찬탈에 대하여”라는 사설에서 “중국 정부가 

취한 조처는 결국 공격이 아닌 최선의 방어, 곧 공세적 민족주의에는 공세적 민족주

의로 방어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 정부의 소위 ‘동북공정’에는 일면 공세적이

면서, 일면 방어적인 측면이 있다”며 중국 정부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한겨레 

04/02/04). 또한 “동북아 지역공동체 구축을 실현해 나가는 데서 ‘역사’와 ‘영토’

를 매개로 한 민족주의 열기의 분출이 필요 이상으로 확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

지 않다”며 동북공정으로 인한 한·중 갈등의 심화를 우려하였다(한겨레 

04/01/27).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1992년 수교 이후 급속하게 가까워진 두 나라 

관계가 한층 성숙한 단계로 진입하느냐를 가늠하는 시기”로 규정하며 동북공정이 

한·중관계 발전에 장애물이라고 인식하였다(한겨레 04/07/21). 한겨레의 논조가 

비교적 온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정권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 개선이었고,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은 강조

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친중국 정책 또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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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았다. 한겨레의 논조가 비교적 온건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반면 보수언론

은 노무현 정부의 친중국 정책을 반대하였고, 중국에 대한 강경한 논조를 통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김희교 2004). 

Ⅲ. 사드문제의 쟁점과 차별적 보도 프레임

1. 사드 배치의 배경과 과정

2014년 6월 3일, 주한 미군사령부의 스캐패로티(Curtis Scaparrotti) 사령관은 

한국 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 조찬 강연 중 “개인적으로 한국에 사드 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세계일보 14/06/03). 스캐패로티의 발언 이후 사드 문제는 

한·중관계의 핵심 쟁점이 된다. 한국 입장에서 사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체계이지만 중국은 사드를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위협 요소로 인

식하기 때문이다. 논란 이후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사드 배치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발표하였지만 중국 국방부장 창완췐(常万全)은 사드 배치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아주경제 15/02/04). 이후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계획이 없음

을 지속적으로 밝혔고, 2015년 2월, 한민구 국방장관도 사드 도입 계획이 없음을 

재차 강조하였다. 같은 해 3월, 청와대 역시 한국 정부는 사드에 대하여 ‘3불정책

(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 원칙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6년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사드 문제가 재점화 된다. 

특히 제4차 실험이 수소폭탄 실험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의 안보와 이익을 위하여 사드 배치를 고려한다고 발표했다(국민일보 16/01/13). 

이 발언은 한국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가능성을 처음 거론한 

것으로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한·미 정부는 중국의 반대

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동아일보 16/01/21).

2016년 7월 8일, 한국 국방부와 주한 미군은 사드 배치를 공식화 한다. 양국 

정부는 성명을 통해 “사드는 북한으로부터의 대규모 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

일로부터의 위협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 국민의 안전, 그리고 한·미군사력의 방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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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보장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유를 밝혔다(세계일보 17/07/08). 이에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 이후 운용될 AN/TPY-2 레이더의 범위가 중국의 전략지역을 

포괄하며, 이는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하였다.5)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중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2015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의 

천안문 열병식 참석으로 당시 언론은 한·중관계가 역사상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보도했지만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중관계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관계가 되었다.

2. 한·중 양국의 입장과 인식

한·미 간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

다. 1998년 8월, 북한의 광명성 1호 발사 이후 미국 클린턴 정부는 한국 정부에 

미국과 일본이 개발 중인 TMD(theater missile defense)에 가입하기를 요구한

다. 하지만 당시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과 상반된다는 이유로 미국의 MD 참여에 

거부 의사를 밝힌다. 진보정권이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미국, 특히 부시 행정

부로부터 MD 참여 압력을 강하게 받았지만, 미국의 요구에 대한 전면적인 수용을 

부담스러워 했다.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과 남북관계 경색,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우려, MD의 기술적 효용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2008년 보수정권으로의 정권교체와 

대북정책의 변화, 이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으로 MD에 대한 한국의 입장도 변화한

다. 특히 친미성향이 강했던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간 한·미동맹

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한·미동맹 복원’을 대외정책 전면에 내세웠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안팎에 MD 참여를 선호하는 인사들이 많았고, 미국 

역시 한국에서 보수정권이 출범한 것을 계기로 MD 참여 요구에 대한 강도를 높였

다. 대외전략 비서관이었던 김태효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외교환경과 국내여

론을 고려하여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와 MD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동아일보 07/12/26), 국방장관이었던 김태영은 “미국의 MD 

5) 中国外交部. “2016年9月2日外交部发言人华春莹主持例行记者会.” https://www.fmp
rc.gov.cn/web/fyrbt_673021/jzhsl_673025/t1394082.shtml(검색일: 2021년 7
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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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가입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세계일보 11/04/15).

사드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국의 반발도 거세졌다. 2014년 11월, 주한 중국대사 

추궈홍(邱国洪)을 비롯하여, 2015년 2월, 창완췐 국방부장 등 정부의 주요 인사들

이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3불정책’ 원칙을 고수한다고 밝히면서도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해 여지를 보이는 

소극적 입장을 취하였다(뉴시스 14/07/20). 하지만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는 ‘3불정책’과 ‘배치 가능성’ 사이의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

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라며 사드 배치

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연합뉴스 16/07/08). 2017년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

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하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라고 밝혔다(동아일보 

16/01/13).

사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진보정권으로의 정권교체와 함께 변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한 사드 

결정을 재검토하고 공론화할 것을 요청한다”며 사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경

향신문 16/07/13). 이에 한·중관계 회복과 사드 배치 철회 등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2017년 9월 7일, 미국의 요청에 한국 정부는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결정하였고, 중국이 정부 차원의 한한령(限韓令)을 

내리자 문재인 정부는 ‘3NO 원칙’ 즉, (1)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는다, 

(2) 미국 MD 편입을 고려하지 않는다, (3) 한·미·일 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공식화하기에 이른다(한겨레 17/11/01).

반대로 중국은 사드 배치 공식화 이전부터 사드가 거론될 때마다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14년 11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가능성이 논의되

고 있는 시점에서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연합뉴스 14/11/26), 2016년 1월, 

홍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 할 때는 반드시 

다른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 및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연합뉴스 16/01/13)”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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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가 중국의 안전과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언급하였다. 2016년 4월에는 시진핑(习近平) 국가 주석이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

한 한·미 정상에게 직접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단호히(firmly) 반대”한다는 입장

을 강하게 피력하기도 하였다(문화일보 16/04/01). 

중국의 반대는 사드 배치 공식화 이후 더욱 거세졌다. 중국 외교부는 주중 한국대

사와 주중 미국 대사를 초치하여 항의하는 한편 성명을 통해 “강렬한 불만과 단호

한 반대”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세계일보 16/07/08).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사

드 배치는 한반도의 방어 수요를 훨씬 초월하는 것으로 “신중히 행동하고 큰 잘못

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였고,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보를 

현저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이 미국의 의도에 이용되는 것으로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이 아닌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경향신문 16/07/10). 왕이 

부장은 8월 개최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도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강행

한다면 이는 한·중관계에 전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강경한 논조의 발언을 

이어갔다(한겨레 16/08/24). 중국의 언론들도 사드 반대 기사를 보도하였다. 중국

의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반대 기사를 발표했고(人民日报 16/07/09), 논조가 

특히 강경한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7월 8일, “중국은 한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제재

를 가해야 하며, 한국은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하였다

(环球时报 17/07/09). 사실 환구시보는 사드 배치 발표 이전에도 “사드가 배치되

면 중국은 동북 지역에 인민해방군을 늘려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매우 강경한 

논조의 사설을 발표한 바 있다(环球时报 16/02/16).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이처럼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사드 배치가 

미국의 동아시아 MD 구축의 중요한 진전이자 ‘전략적 균형’의 훼손이라고 인식하

기 때문이다(이기현 2018). 또한 중국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통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과 한·미동맹 강화를 시도하고, 이는 대중국 포위, 견제 전략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특히 중국은 AN/TRY-2 레이더의 탐지 활동이 지린성(吉林

省)과 저장성(浙江省)에 배치된 둥펑(DF) 계열의 중거리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강력하게 반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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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의 정치적 성향과 보도 양태의 차이

사드 배치 공식화 이후 약 두 달 간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각각 447건, 965건의 

기사를 보도하였고, 이 중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는 각각 235건과 

413건이었다. 두 언론의 기사 양만 보더라도 사드가 한·중관계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다. 사드는 국내의 정치적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배제된 대부분의 기사는 사드를 둘러싼 국내 정치와 관련한 

기사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중관계와 사드, 국내 정치적 관계 등에 관한 언론 

보도 연구도 일부 존재하며, 이들 연구는 정파성이 다른 언론의 보도 양태를 주로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사드 문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 양태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권호천 2017; 홍용락 2017; 조박·최낙진 

2018).6) 본 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사드 배치, 중국, 국내 정치

에 대한 입장을 살펴 본다.

첫째, 사드 배치에 대해 조선일보는 긍정적 입장을 한겨레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

다. 권호천(2017)은 이와 같은 입장의 차이를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규명하였

다. 조선일보는 북한의 핵위협 억제와 미군의 핵우산 전략에 대해 찬성하며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사드 배치가 필요한데 정부가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보았다. 

예컨대 조선일보는 “사드는 한·미 군 시설과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이 들어오는 항만 

등을 방어하기 위한 것”,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군(軍)이 북의 군사적 위협으로부

터 국가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작전적 선택”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조선일보 16/12/29; 16/12/19). 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미국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였다(조선일보 

6) 권호천(2017)은 정파성에 따른 두 신문의 논조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조선일보가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관점에서 안보와 자주적 국가 방위 프레임을 적용해 정보를 
전달했다면, 한겨레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관점에서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무자극 프레임과 무계획적인 도입 결정으로 문제를 야기했다는 무책임 프레
임을 적용해 정보를 전달했다고 분석했다. 홍용락(2017)의 분석 역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상이한 관점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는데 보수언론은 사드 배치에 찬성
하는 관점을, 진보언론은 반대하는 관점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박, 최낙진
(2018)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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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2). 반면 한겨레는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동북아 평화를 저해하고, 

한국이 MD에 편입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성주에서의 반대 시위 등 보도하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예를 들어, 국내가 아닌 미국 각지에서 진행된 사드 반대 

집회를 크게 보도하였고, 기술적으로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사들을 보도하였다(한겨레 16/10/23; 16/10/03). 특히 성주 주민들의 반대 

시위를 집중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둘째, 중국에 대해 조선일보는 강경한 입장을 한겨레는 보다 온건한 입장을 나타

냈다. 구체적으로 조선일보는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통해 반중 정서를 자극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인줘 인민해방군 예비역 소장은 ‘미국과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한국은 첫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군사전문가 다이쉬는 ‘(사드를 배치한 한국에) 대응할 

수단은 장거리 로켓포 및 단거리 미사일 배치 강화 등으로 적지 않다’고 했다. 

시사평론가 주원후이는 ‘한국은 사드 배치로 미국을 위한 장기판의 말(馬)이 됐다’

며 ‘중국인들의 배신감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는 등 중국이 한국과의 무력 

충돌도 불사하고 있다는 듯한 내용을 보도하였다(조선일보 16/07/15). 보수언론

의 반중정서 자극은 곧 한·미동맹 강화와 사드 배치 찬성이라는 입장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반면 한겨레는 북한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중국에 대해 비교적 온건한 

입장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드를 철회

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도 등장했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중협력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 간 외교적 협상을 통한 한·중관계 개선을 주장하였

다(한겨레 17/08/02). 예컨대 한겨레는 사드로 인한 한·중관계 악화를 우려하며, 

“중국 쪽이 사드 배치에 대응하는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경우 한·중관계가 크게 

손상되고 한반도 긴장이 높아질 것은 확실하다”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하였다(한겨

레 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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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갈등 이슈 차별성의 정치적 요인

1. 동북공정 보도의 정치적 요인

동북공정은 민족 감정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로 동북공정 자체에 대한 언론 보도

의 극단적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모두 ‘또 다른 침략행위’, ‘민족 말살 기도’ 등의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동북공정을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이다(서울신문 06/09/07).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대응과 중국에 대한 입장에서는 정파성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이유는 당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 중국인식에 대해 보수와 진보 

간 분명한 입장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였고,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

고, 중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며,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한

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통일부 2003). 노무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통일 및 대북정

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하였다(통일부 2008). 그러나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

험으로 북핵 위기가 고조된다. 참여정부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에 주목하였고, 한·중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군사 및 안보 영역에서도 빠르게 발전하였다(주장환 2008).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수진영은 한·중관계의 발전으로 한·미동맹이 소원해졌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중 여러 연설에서 자주국방과 주한미군 재배치 및 일부 

감축, 용산기지 이전, 전작권 환수 등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부터의 자주성 확보를 강조하였다.7) 2002년 2차 북핵 위기 직후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지속함으로써 미 행정부의 네오콘으로부터 한국 정부가 과연 한·미 공조의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받기도 하였다(류호국 2017). 또한 ‘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7) 대통령기록관. “취임 2주년 국회 국정 연설”, “제88주년 3·1절 기념사”, “제57주년 
6·25 참전용사 위로연 연설” 등. https://www.pa.go.kr/portal/search/base/sea
rch.do(검색일: 2021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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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 사이에서는 반미정서가 팽배하였다. 이에 보수언론은 노무현 정부 시대

의 한·미관계를 벼랑 끝에 선 위기로 표현하였다(박태균 2007). 조선일보는 “노무

현 정권 사람들은 북핵을 자초하면서 미국의 철수를 구체화한 장본인”이라고 표현

하였다(조선일보 07/03/12). 동아일보는 “한·미관계는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지 

않은 상태”라는 말까지 나왔다”며 한·미관계의 위기를 진단했다(동아일보 

06/12/08). 군사분야 외에 동맹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하였다(중앙일

보 03/01/08).

진보 보수

열린우리당 한겨레 한나라당 조선일보

대북정책 대북포용정책 포용정책 지지 대북강경책 포용정책 반대

대외정책 한·중관계 중시
중국에 대해 
온건한 보도

한·미동맹 강화
중국에 대해 
강경한 보도

<표 1> 동북공정 당시 정당에 따른 대북 및 대외정책과 언론의 보도 양태

한·미동맹과 안보를 강조하는 보수 세력은 참여정부의 대미인식과 대북정책은 

수용하기 힘든 것이다. 동북공정 역시 동일한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인용

한 조선일보의 사설은 중국이 북한 유사시 중국군의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

로 동북공정을 추진한다고 주장한다. 동북공정에 대한 조선일보의 담론구조는 ‘동

북공정 – 중국위협론 – 자주국방을 내세운 작전통제권 환수문제 – 한미동맹 강화’

라는 정치적인 문제로 이어진다(백선기 외 2009). 즉, 조선일보는 동북공정 보도를 

통해 반중정서를 조성하고, 한·미동맹 강화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시도한

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선일보의 사설은 중국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통해 상대적

으로 한·미동맹 강화의 당위성을 돋보이게 한다. 임기환(2006)이 지적한 것처럼 

보수언론은 동북공정을 보다 정치적이고, 안보적인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으며, 

중국위협론까지 제기하며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조의 기사

는 독자들의 반중 정서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북과 반공을 중심으로 형성된 보수세력이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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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면 반대로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과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은 

국내 진보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황지환 2011). 참여정부 시기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경제,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된다. 2004년 4월, 열린우리당의 총선 승리 이후 당선자(130명) 워크숍

에서 진행된 대외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는 참여정부의 대 중국 인식을 잘 보여 

준다. 설문조사 결과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외교통상 상대국으로 중국(63%)을 

꼽았다(김희교 2004). 노무현 대통령 또한 2003년 7월, 첫 방중 이후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중국과의 협조를 강화해야 하고, 북핵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8) 이런 

측면에서 동북공정에 대한 진보언론의 논조가 상대적으로 온건할 수 있었던 것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보수언론에 대항하기 위한 측면과 함께 참여정부의 대북정

책 및 대중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측면도 존재한다. 또한 진보언론은 미국에 대해 

비판적이다. 미국에 대한 한겨레의 입장은 조선일보보다 비판적이다(김재한 

2009).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인 ‘평화번영정책’과 친중 성격의 대중정책 또한 진보

언론의 논조에 영향을 미쳤다.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여러 한계가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 활성화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이창헌 2008). 

그리고 중국을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행위자로 인식하였

다. 참여정부 시기 한·중관계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참여정부의 대 

중국 인식이 중국의 역할에 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는 열린우리당의 입장에서도 

확인된다. 당시 동북공정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차분하고 내실 있게 대응해

야 하며, 외교계·학계 중심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는 온건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

다(오마이뉴스 04/08/09). 진보언론의 입장에서 동북공정에 대한 강한 비판은 

반중정서를 증폭시킬 수 있고, 이는 참여정부의 대외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존재한다.

8) 대통령기록관. “[중국 국빈방문]귀국보고.” https://www.pa.go.kr/research/cont
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09415&catid=c_pa02062(검색
일: 2021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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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드 배치 보도의 정치적 요인

사드로 인한 정부 간 외교적 마찰은 양국 국민의 상호 반감으로 확대되었고, 

중국 정부가 여러 제재를 가하면서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국내에서는 사드 배치

에 찬성하는 보수진영과 반대하는 진보진영 간 이념 갈등이 더욱 첨예해졌고, 각 

진영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중관계 악화라는 국제관계 문제를 국내정치 문제로 

환원시켰다. 보수진영은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반중정서의 

확대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를 추구하였고, 진보진영은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한·중관계 회복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중국의 역할론

을 주장하였다. 즉, 사드를 둘러싸고 자국의 영토를 방위하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라는 논리와 공격적 현실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북정책의 일환이라는 논리

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정당과 국민 간 분열의 양상을 보인 것이다(이헌경 2015). 

최영미·곽태환(2016)은 사드를 둘러싼 쟁점이 한·중관계 보다는 국내의 정치적 

상황에 더 집중되었다고 분석하였다. 

당시 사드 배치에 대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극명하게 나뉘었다

(세계일보 16/08/29). 새누리당은 논평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

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필요한 

조치이며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와 한미동

맹의 결속을 강조하였다.9) 새누리당은 2016년 8월 30일, 사드의 국내 배치 찬성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한다. 반면 진보진영은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며, 특히 성주 지역 주민들의 반대 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슈

화함으로써 보수진영과 대립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 결정이 발표된 직

후 “‘사드’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고 동아시아 평화와 안전을 목표로 한 수단

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논평을 발표하였다.10) 

9) 미래통합당. “한미, 사드(THAAD) 배치 결정 관련[김현아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 브
리핑].” http://www.peoplepowerparty.kr/web/news/briefing/delegateBriefin
g/readDelegateBriefingView.do?bbsId=SPB_000000000918484(검색일: 2021년 
7월 31일).

10) 더불어민주당. “[논평]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안보와 경제위기의 도화선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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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기 위해 성주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

면서 사드 배치 결정이 곧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여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11) 한·중관계에 관해서는 사드 배치가 중국과의 외교 

마찰, 경제 보복으로 이어졌으며, 대중 외교가 실패했다고 논평하였다.12)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의 논리에는 원론적으로 중국이냐 미국이냐로 국론이 

양분된 채 정작 핵 위협의 당사자인 한국의 주체적 입장에 대한 고민은 빠져 있다는 

지적도 재기된다(서재정 2015). 

이처럼 정파성에 따른 정치적 입장은 언론에 영향을 미친다. 보수언론은 사드 

배치 찬성과 한·미동맹의 당위성 및 강화를 강조하였다. 사드 배치를 추진한 정권

이 친미성향의 보수정권이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최영미·곽태환 2016), 한·미동맹의 강화는 안보 이슈

를 통해 정치적 세력의 결집을 시도하는 보수진영에서 강조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 10월 진행된 한·미 외교 및 국방 장관 회의에서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한·미동맹 차원의 의지를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13) 

따라서 조선일보는 권력친화 프레임을 사용하여 정부의 사드 배치 찬성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였다고 볼 수 있다(양승현 2016). 

어서는 안 된다.”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141257(검색일: 
2021년 7월 31일).

11) 더불어민주당. “[브리핑]민정수석 지키겠다고 특별감찰관 잘라내는 청와대의 행태
는 누워서 침 뱉기다 외 1건.”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1414
52(검색일: 2021년 7월 31일).

12) 더불어민주당. “[논평]사드 배치, 탄핵 정권에서 더 이상 논의 되어서는 안 된다.”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142501?st=title&keyword=%EC%8
2%AC%EB%93%9C&page=39검색일: 2021년 7월 31일).

13) 외교부. “2016 한‧미 외교‧국방 장관(2+2)회의 공동성명.” https://www.mofa.g
o.kr/www/brd/m_3976/view.do?seq=362379(검색일: 2021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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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보수

더불어민주당 한겨레 새누리당 조선일보

사드배치
입장

반대 반대 찬성 찬성

대외정책
중국의 역할론 

강조
한·중관계 악화 

경계
한·미동맹 강화 반중정서 확산

<표 2> 주요 정당의 사드 배치 입장과 대외정책 및 언론의 보도 양태

주목할 만한 것은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지지하고, 보수층 결집을 위해 조선일

보가 반중정서 확산을 이용했다는 점이다. 보수언론은 사드로 인한 한·중관계 악화

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동력으로 사용하였다. 앞서 인용한 사설에서 볼 수 있듯

이 조선일보는 중국 내 강경파들의 입장을 소개함으로써 중국위협론을 강조하고, 

타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제재 사례와 무력시위 등 자극적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반중정서 조장을 시도하였다. 여기에 중국의 대 한국 제재를 비중 있게 보도함으로

써 일반 국민들의 반중정서 확산에 기여하였고,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강경한 논조

의 기사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라는 반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 진보인사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도 조선일보 등 사드 배치 찬성론자들이 반중 감정을 부채질하

였다고 주장하였다(프레시안 19/03/12). 반대로 진보언론은 기본적으로 사드 배

치에 반대하며,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온건한 입장이다. 진보진영에서 시민

사회의 반대 입장을 정치화한 것처럼 한겨레는 정부와 성주 시민 간 갈등을 주요 

프레임으로 사용하였다(이승엽 외 2017). 한겨레는 또한 대표적인 반(反)사드 시민

단체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의 사드 반대 요구와 주장을 소개하면서 

집권 여당과 보수언론을 비판하였다. 당시 ‘평통사’는 “사드 한국 배치가 강행된다

면 감당할 수 없는 후과가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우선 역내 국가 간 외교가 실종되

고 군사 정치적 대결과 군비경쟁을 격화될 것이 분명하다. 중국과의 모든 방면의 

교류와 협력에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논평을 발표하였다.14) 진보언

14)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드 한국 배치 강행 선언한 한미정상회담 결과 규탄 
논평.” http://www.spark946.org/notice/comment?tpf=board/view&board_co
de=6&code=23836(검색일: 2021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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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은 한·중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경계하였는데 이에 대해 보수진영이 미국에 동조

하여 중국의 보복을 자초했고, 한·중관계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한겨레 

16/08/12). 이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동일하다. 더불어민주

당은 사드 배치 발표 직후 “굳건한 한·미동맹의 대가로 치르게 될지 모르는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 어떤 준비와 대책이 있는지 우려스럽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15) 이러한 입장은 진보진영의 대북정책 노선이나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당시 

집권당인 새누리당에 대한 견제의 목적도 존재한다. 특히 사드에 대한 박근혜 정부

의 무능과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의 수단으로 진보언론은 보수언론과 반대되는 입

장, 즉 반중정서를 조장하기 보다는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중관계를 인식하

려고 하였다. 2016년 2월, 추궈홍 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면담에서 사드 

배치가 한·중관계를 파괴할 것이라는 내용의 언론 제보를 요청한 바 있다(프레시안 

16/02/24). 이 사례를 보면 중국 또한 진보 언론을 이용해 반중정서 확산을 저지하

고자 하였고, 당시 진보언론은 중국에 대해 비교적 온건한 입장이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진보진영을 ‘중국 편에 서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

는 측’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은 대부분 국내 정치적으로 박근혜 정부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며, 국가의 명운이 걸린 안보 문제로 갈등 중인 외국 편에 섰다고 

주장하였다. 심지어 중국의 보복 조치를 바라기라도 하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다며 진보진영을 강하게 비판하였다(조선일보 16/08/04). 이 사설을 통해서도 

사드를 둘러싼 한·중갈등이 정파적 이익을 위해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론

사회학자 고프만(Goffman 1974)은 사회의 각 조직에 고유한 의미 부여 방식이 

15) 더불어민주당. “[논평]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안보와 경제위기의 도화선이 되
어서는 안 된다.”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141257(검색일: 
2021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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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지적하고, 그것을 ‘프레임(frame)’이라고 명명했다. 터크만(Tuchman 

1978)의 지적처럼 뉴스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제작진의 틀에 의해 선택적으로 가공되어 재생산된 것이다. 기틀린(Gitlin 1980) 

역시 프레임을 현실에 대한 인식, 해석, 제시, 선택, 강조, 배제를 통해 이뤄지는 

지속적인 재해석의 패턴이라고 규정했다. 다시 말해 특정 사건에 대한 언론 매체의 

뉴스는 생산 과정에서 선택, 강조, 배제 등의 과정 거치며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재해석된다. 그리고 프레이밍을 통해 재생산된 뉴스는 수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

고, 사건에 대한 수용자들의 판단이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언론의 

보도 양태가 이념적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것은 결국 수용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언론 자체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존재 양식과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한·중수교 이후 한·중 간 대표적인 마찰 요인이었던 동북공정과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 양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정치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언론의 독특한 정치적 성향은 특정 사안에 대한 기사를 만들어 내는데 

고유한 프레임으로 작용하며, 정치적 성향의 차이는 국내 정치와 밀접하게 상호작

용 한다. 

먼저 동북공정 이슈는 민족 감정과 결부된 역사문제이며, 보수와 진보세력 모두 

공감하였기 때문에 동북공정 보도에서 정파성에 따른 극명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

는다. 그럼에도 언론의 보도 양태에 차이를 발생시킨 국내 정치적 이유는 당시 

진보정권이었던 참여정부의 대외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참여정부는 평화번영

정책이라는 대북정책과 미국으로부터의 자주성 확보라는 대외정책을 핵심 노선으

로 확정하였다. 이는 2004년 팽배했던 반미정서와도 연관된다. 일반적으로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과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은 국내 진보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반북과 반공을 중심으로 형성된 보수 세력은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기 때문에 당시 보수언론은 동북공정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라는 반사

이익을 꾀하였다. 이를 위해 보수언론은 강경한 논조의 사설을 게재하는 등 반중정

서를 자극하기 충분한 기사들을 보도하였다. 반면 진보언론의 논조는 비교적 온건

하였으며, 이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보수언론에 대항하기 위한 측면과 함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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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북정책 및 대중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당시 미국에 대한 

한겨레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비판적이었으며,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인 ‘평화번영정

책’과 친중국 성격의 대중정책에는 비교적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특히 중국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 행위자로 인식하였는데 이는 참여정부의 대중인식이 중국

의 역할론에 큰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다. 진보언론의 논조가 온건했던 이유는 동북

공정에 대한 강한 비판은 반중정서 확산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이는 참여정부의 

대외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사드 문제에 대한 언론의 이념적 갈등은 극명하게 대비된다. 보수언론은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하였으며, 한미동맹의 당위성과 동맹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이는 당시 정권이 친미성향의 보수정권이었고, 사드 배치가 한미동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진영은 사드 이슈를 통해 보수 세력의 결집을 

추구하였고, 이를 위해 보수언론은 반 중국 정서의 확산을 시도하였다. 보수언론은 

사드로 인한 한·중관계의 악화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동력으로 사용하였다. 조선

일보가 권력친화 프레임을 사용하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반대로 진보언론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한·중관계에 대한 보도의 논조는 비교적 온건하다. 진보언론은 성주 시민들을 지지

하며 사드 문제의 정치화를 통해 진보진영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하였다. 또한 보수

언론이 한·중관계 악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진보언론은 한·중관계 악화를 우려하

였다. 이에 대해 진보언론은 보수진영이 미국에 동조하여 중국의 보복을 자초했다

고 평가하고, 이로 인해 한·중관계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정부의 노선을 

계승하고 있는 진보진영의 입장에서 중국은 여전히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요

한 존재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당시 집권당인 새누리당을 견제한다는 

목적도 일부 존재한다. 특히 사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여당에 대한 비판의 

수단으로 진보언론은 반중정서를 조장하기 보다는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

중관계를 인식하려고 하였다.

한·중관계의 좋고 나쁨은 한·중 간 발생하는 이슈의 영향뿐만 아니라 미·중관계

라는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동북공정이 양국 간 문제라면 사드 문제는 

미국이 연루된 좀 더 입체적 성격의 문제이다. 국내의 정치적 행위자들은 이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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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에 따라 대중 매체를 통한 여론의 형성이라는 방법으로 한·중관계를 이용하기

도 한다. 민감한 한·중 양국관계의 쟁점에 대한 정당, 시민단체의 이해타산에 의한 

국내 정치 역학은 보혁 언론의 입장으로 수렴되고 동시에 정치사회적으로 이슈의 

전선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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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South Korean media’s coverage on issues 
related to China’s Northeast Project and the THAAD installment. By 
paying special attention to media’s divergent angle stemming from 
domestic political factors, it aims at understanding the role played by 
media and its framing in the development of and changes in Sino-ROK 
relations. The findings can b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Chosun 
Ilbo strongly condemned China’s Northeast Project, while depicting it 
from security and political perspective. Its censorious tone is deemed 
as an attempt to rally conservatives by reinforcing anti-China 
sentiment. By contrast, The Hankyoreh, albeit also critical, took a 
relatively moderate stance toward the project. The moderate stance 
is perhaps because of the fact that China’s role is especially decisive 
in solving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which has a close linkage 
with inter-Korean cooperation, a core issue of a policy line of liberalist 
camp. With regard to the THAAD deployment, Chosun Ilbo endorsed 
the installment of the THAAD and criticized China’s opposition and 
economic retaliation. The newspaper, supporting to strengthen 
U.S.-ROK alliance, encouraged anti-China sentiment in order to 
accomplish conservative camp’s political end. On the contrary, The 
Hankyoreh strongly denounced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decision to deploy the THAAD. It can be interpreted as an endeavor 
to foster public sentiment favorable to mending fences with China in 
order to accomplish liberalist camp’s political goal of inter-Korean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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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한국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개선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변화*

1)

김대환**·한상용***

논문요약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평가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희망적인 평가가 개인, 나아가 한 나라의 행복수준을 결정하는데 
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이 사회경제적 
지위의 개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장기의 한국노동
패널자료를 순위로짓이원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신분상승 가
능성에 대한 기대는 4점 만점 중 2.52점 정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분상승에 대한 기대가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전 정부에 
비해 현 정부에서 그리고 최근으로 갈수록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해 더 비관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소득계층별로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점차 악화되는 현상은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계층에서 발견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이 왜 신분상승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 그리
고 왜 최근 들어 이러한 가능성이 악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신분상
승 가능성과 국민 행복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주제어: 사회경제적 지위, 신분상승, 순위로짓이원고정효과모형, 
순위로짓확률효과모형, 소득계층

* 본 연구는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제1저자 
***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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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는 계층체계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

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혼합한 지위로 정의될 수 있다(Baker, 2014). 

사회적 지위는 주로 직업, 교육수준 등에 의해 평가되고 경제적 지위는 주로 경제적 

능력, 즉 소득이나 자산 등에 의해 평가된다. 물론 최근에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평가하는 새로운 요인들이 개발되어 왔는데, 예를 들면 건강, 언어능력, 타인에 

대한 영향력 등을 예로 들 수 있다(Adler et al 1994; Seeman and Crimmins 

2001; Anderson and Brion 2014).

효용(행복)을 극대화하려는 인간의 의사결정 원리를 규명하는 대표적인 학문인 

경제학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를 행복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지목한다(Azizi et 

al 2017).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만에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며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규모가 1조 

6,463달러로 세계 12위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다. 하지만, 동 시기

에 한국은 전 세계 153개의 평가 대상국 중 행복수준이 61위에 머물렀다(UN 

2020). 

이러한 한국의 사례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행복의 결정에 있어 더 중요한 것은 사회경제적 지위 그 

자체라기보다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개선 가능성에 대한 희망일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할 수 있다(구재선·서은국 2011).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의 개선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시각을 분석한 연구는 현재 국내외 모두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

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인들이 ‘본인이 노력한다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와 그러한 평가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그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희망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둘째로,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 

개선에 대한 시기적 변화를 최근 정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

경제적 지위 개선에 대한 실증분석을 소득계층별로 세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는 본 연구 주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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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제 Ⅲ장에서는 실증분석에 활용

된 모형과 자료를 기술한다. 제 Ⅳ장에서는 실증분석의 결과를 논의하고, 제 

Ⅴ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지금까지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들은 상당수가 행복과의 관계

에 집중되어 왔다. 흥미로운 것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행복도를 연구한 선행연구 

대부분이 객관적으로 평가된 사회경제적 지위도 중요하지만 주관적으로 평가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행복에 더 중요하다는 결과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김재우 

2019; 윤인진·김상돈 2008). 

또한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와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의 인식 간 격차가 

행복의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이연경 ·이승종 2017). 

이는 인간은 태생적으로 타인들과 비교를 통해 스스로 인지하는 사회경제적 지위

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지난다는 

Diener et al(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해외 연구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행복과 관련하여 이루

어져 왔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대개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증가한다는 공통적

인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Anderson et al 2012; Boyce et al 2010; Clark et 

al 2008; Luttermer 2005). 

하지만 Easterlin (1974)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 GDP가 증가하더라도 행복도에

는 크게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연구자의 이름을 따서 

‘Easterlind의 역설’이라고도 일컫는데, 이후 동 역설의 찬반에 대한 논쟁이 지속

되어 왔다(Hagerty et al 2003). 이는 경제학의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으로도 설명

이 가능한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효용(행복)이 증가하지만, 소득이 추가로 증가

할 때 효용의 증가 정도는 점차 감소하며 궁극적으로 추가적인 소득증가에 효용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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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에 대한 연구들도 존재하는데, 실증분석 

결과 역시 유사한 결과를 제시한다. 즉, 직업, 교육수준 등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

록 행복도가 증가한다는 주장이다(구교준 외 2014; Zhou 2014). 지금까지의 논의

를 정리하면, 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 모두 현재의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행복도가 높다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지만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행복수준은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최근에는 현재의 신분2)(사회경제적 지위) 또는 신분의 상승 자체가 아닌 신분상

승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kici and Koydemir(2016)는 영국의 패널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현재의 소득, 연령, 나이, 교육 수준 등이 개인의 행복도에 영향을 주지만 동일한 

소득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장래에 경제적 지위가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

이 더 큰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개인, 나아가 국가 전체 

행복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경제적 지위에 대한 기대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사회적 지위보다는 미래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상승 기대가 행복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Lee and Baek(2016)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개인의 행복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연구는 비록 현재의 사회적 지위가 낮더라도 혼자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미래에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을수록 개인의 행복도가 훨씬 높게 나타난

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계층사다리를 위한 지출을 통해 

신분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선행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개인, 나아가 국민의 행복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희망과 행복도 간의 관계를 연구하기 전에 국민들이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해 얼마

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2) ‘사회경제적 지위’는 사전적 의미로 ‘신분’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으나, 표현과 해석
의 편의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는’등의 표현을 필
요에 따라 일반인들 사이에 ‘신분상승’이라고 통용되는 표현으로 대체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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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는 국민들이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추세는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재하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을 대표하는 패널자료의 

활용이 필수적인데, 아마도 가용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일 것으로 이해된다. 

일부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실증분석 과정에서 사회경제

적 지위에 대한 국민적 평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횡단면 

자료(cross-sectional data)만을 활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들이 

한국인 전체를 대표하는 자료가 아닌 특정 도시 또는 계층만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한 자료를 활용한 것에 한정된다. Ekici and Koydemir(2016)은 동 주제와 관련

하여 패널자료(panel data)의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인을 대표할 수 있는 장기의 패널자료를 활용해 과거 정부로부터 현 정부에 

이르는 시기 동안 한국인들이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희망이 어떠한 추세를 보여 왔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그러한 흐름이 국민 전체적인 흐름인지 아니면 특정 계층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Ⅲ.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1. 분석 모형

본 연구는 첫째,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 (식 1)을 패널자료(panel data)로 분석하였다. 시기별로 특정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동일한 대상을 일정한 간격으로 조사한 

패널자료가 횡단면자료(cross-sectional data)에 비해 우월하다(Green, 2003).



 

′  
′                            (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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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인 가 기에 평가한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지표를 의미한다. 


′ 는 연도별 더미변수(dummy variable)의 벡터(vector)이며 는 연도별로 

변화하는 신분상승 가능성 지표를 보여주는 회귀계수(regression coefficient)의 

벡터다.


′ 는 

′ 를 제외하고 종속변수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설명변수 벡

터, 는 회귀계수의 벡터다. 마지막으로 는 오차항(error term)이다. 오차항은 

전통적인 오차항() 외에도 개인고정효과(individual fixed effect)인 가 포함

될 수 있다. 개인고정효과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인별 특성을 의미한다.  



                                                    (식 2)

만약 개인고정효과가 설명변수들과 상관관계가 있다면 추정계수(estimated 

coefficient)에 편의(bias)가 발생한다(Cameron and Trivedi, 2005). 고정효과

와 설명변수 간 상관관계가 없으면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이 적합

하며, 반대로 상관관계가 존재하면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이 적합하

다(Wooldridge, 2010). 

고정효과와 설명변수 간 상관관계의 존재 여부는 Hausman 테스트로 검정

(Hausman, 1978)할 수 있는데, 검정 결과 모든 분석에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p<0.05), 본 연구는 고정효과모형을 주요 분석모형으로 사용하였

다. 고정효과모형은 차분방식을 이용해 개인고정효과를 제거하게 된다(Green, 

2003). 참고로, 개인고정효과를 제거하고 (식 1)처럼 연도별 영향(시간고정효과)을 

직접 통제하는 모형을 이원고정효과모형(two-way fixed effect model)이라고 

한다. 즉, 의 추정계수는 다른 설명변수들의 영향뿐만 아니라 연구자에 의해 

관측되지 않는 개인고정효과를 배제한 상황에서 국내 성인들이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의 추이를 보여주게 된다. 

둘째, 본 연구는 (식 3)을 활용해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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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두 번의 정권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식 3) 

             

본 연구에 활용한 데이터의 기간이 2013~2019년이므로 동 기간에 이전 정부

(2013~2016)와 현 정부(2017~현재)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은 이전 정부, 그리고 은 현 정부를 의미하며, 

이때 기준 시기(reference time)은 2013년도가 된다. 결과적으로 는 2013년과 

비교한 과거 정부(2014~2016년) 때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변화

를, 는 2013년과 비교한 현 정부(2017~2019년) 때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변화를 의미한다. 물론 이전 정부와 현 정부를 구분하는 하나의 

더미변수를 활용해 분석하는 것도 방법이지만3), 과거 정부의 3년, 현 정부의 3년이

라는 동일한 기간을 비교하기 위해 분석 모형을 (식 3)처럼 설정하였다.

셋째로, 본 연구는 (식 4)를 활용해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변화

를 소득계층별로 분석하였다.



 

′ 

  

′ 
′     

(식 4)

             

는 저소득층을 의미하는 더미변수이며, 는 저소득층이 아닌 계층

과 저소득층 간 신분상승 가능성에 평가의 차이를 보여준다4). 
′

3) 이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도 (식 3)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4) 계층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구분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모형의 

단순화를 위해 (식 4)처럼 계층을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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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저소득층과 연도변수의 교호작용변수 벡터로 시기가 변함에 따라 저소득층이 

아닌 계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의 추이 차이를 보여준

다. (식 4)에서 소득계층은 가구소득으로 구분한 변수이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 1) 및 (식 3)의  에서 가구소득 

변수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5) 

넷째, 본 연구는 (식 5)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을 고소득층을 의미하

는 로 교체하고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변화를 소득

계층별로 분석하였다.



 

′ 

  

′ 
′     

(식 5)

             

(식 5)의 분석 방식과 해석 방식 모두 (식 4)와 동일하다. 참고로, (식 1)~(식 

5)에서 동일한 변수더라도 통제하는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회귀계수가 달라지게 

되는데, 표기의 편의상 동일한 그리스 문자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래 분석 자료에서 더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종속변수 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가장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수록 숫자 1, 2, 3, 4를 부여하였다. 즉, 종속변수는 순위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순위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의 사용이 적합한데, 

실증분석에 활용된 데이터가 패널데이터이기 때문에 순위로짓확률효과모형과 순

위로짓이원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 가능하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Hausman 

테스트의 결과로 모든 모형에서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하다고 검증되어 순위로짓이

원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하다. 다만, 순위로짓이원고정효과모형은 성별처럼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변수나 변동성이 낮은 변수들의 영향을 추정하는 것은 적합하

5) 유사한 변수를 설명변수로 동시에 활용할 경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Krishna,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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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순위로짓확률효과모형로도 분석하였다(Cameron and 

Trivedi 2005).

또한 순위로짓모형으로부터 산출된 추정계수는 그 자체로 해석하기 어렵기 때

문에 승산비(Odds Ratio : OR)로 전환하였다. 승산비는 아래 (식6)과 같이 계산

되었다. 

                                  (식 6)

2. 분석 자료

본 연구는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

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의 자료 중 가장 최근 

자료(2013~2019년)를 활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은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

하는 패널표본구성원(5,000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매년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또는 패널조사(longitudinal survey)다6). 

국내에는 일반인에게 공개된 다양한 패널자료가 가용하나, 한국노동패널은 국내 

패널자료 중 가장 먼저 구축된 자료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인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집하였으며, 특히 표본수도 충분해 결과의 일반화에 

용이하다. 무엇보다 각 개인을 대상으로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해 매년 질문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패널자료는 한국노동패널조사가 유일하다. 

한국노동패널자료는 현재 2019년에 조사한 22차 자료까지 공개되어 있는데, 

본 연구의 표본을 최근 7년으로 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분상승에 

대한 설문은 8차 때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1~7차는 분석에 활용할 수 없다. 둘째, 

시기별로 특정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패널자료의 

활용이 중요한데, 특히 분석기간 동안 동일한 대상의 의식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분석 기간 동안 완벽히 동일한 대상을 유지하면서 설문한 균형패널자

6) 한국노동패널조사에 대한 기초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kl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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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balance panel data)의 활용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분석 대상 기간이 과도

하게 장기일 경우 중도에 사망하거나 중도에 신규 편입된 표본들이 존재하기 때문

에 분석 기간을 확대할수록 관측수는 증가하지만 표본수가 감소하여 한 나라 국민

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 기간을 

전 정부와 현 정부를 포괄할 수 있는 2013~2019년 데이터로 한정하였다. 또한 

분석대상을 20세 이상 성인남녀로 한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총 61,838개의 관측수

(매년 8,834명의 표본)가 실증분석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는 종속변수로 “_____님은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열심히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

한 결과를 계량화한 값을 활용하였다. 만약 동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

면 1을,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면 2를,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하면 3을,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면 4를 부여하였다. 그러므로 종속변수는 값이 높을수록 

신분상승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순위적인 의미를 지닌다. 

<표 1>은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들의 이름과 정의를 보여준다. 설명변수로는 분

석 모형에서 설명한 것처럼 연도별 더미변수, 소득계층을 의미하는 더미변수들이 

활용되었다. 소득계층의 분류는 평균소득이 아닌 중위소득이 활용되는데, 중위소

득의 25% 미만이면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중위소득의 150%를 초과하면 고소득

층으로 분류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활용하였다.


′ 에는 연령대, 성별, 학력수준, 혼인상태, 노동시장 참여 형태, 건강상태, 그리

고 가구특성 변수가 포함된다. 가구특성에는 연간 가구소득과 자산이 포함되는데, 

모두 연속변수이기 때문에 로그값으로 전환한 값을 활용하였다. 특히 가구소득은 

개인소득으로 전환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균등화소득으로 전환하였다(식 7 

참조). 이는 동일한 가구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가구원수가 다르면 소득수준 또는 

생활수준이 동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또한 가구원수의 제곱근이 활용

되는 이유는 가구원들이 의식주를 공용할 수 있다는 논리 때문이다. 

균등화소득 가구원수
연간 총 가구소득

          (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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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자료는 횡단면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시계열적인 성격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

에 소득 및 자산은 2015년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실질 가치로 변환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 과정에서 20대, 여성, 고졸미만, 

미혼, 무직과 같은 그룹변수들의 경우, 2013년이 기준그룹(reference group)으

로 활용되었다.

구분 변수 이름 정의

종속변수 신분상승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전혀 그
렇지 않다”면 1, “별로 그렇지 않다”면 2, “대체로 
그렇다”면 3, “매우 그렇다”면 4

계층
저소득층 중위소득 50 미만이면 1, 아니면 0

고소득층 중위소득 150% 초과면 1, 아니면 0

나이

20대 나이가 20대면 1, 아니면 0

30대 나이가 30대면 1, 아니면 0

40대 나이가 40대면 1, 아니면 0

50대 나이가 50대면 1, 아니면 0

60대 나이가 60대면 1, 아니면 0

70세 이상 나이가 70세 이상이면 1, 아니면 0

성별
여성 여성이면 1, 남성이면 0

남성 남성이면 1, 여성이면 0

학력수준

고졸미만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않았으면 1, 아니면 0

고졸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으면 1, 아니면 0

대졸 대학교를 졸업했으면 1, 아니면 0

혼인상태

미혼 결혼을 한적이 없으면 1, 아니면 0

배우자 결혼을 하였고 배우자가 있으면 1, 아니면 0

무배우자 결혼을 하였고 배우자가 없으면 1, 아니면 0

노동시장 
참여 
형태

무직 근로활동을 하지 않으면 1, 아니면 0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이면 1, 아니면 0

자영업자 자영업자이면 1, 아니면 0

건강상태
건강상태가 “건강이 아주 안좋다”면 1, “건강하지 않
은 편이다”면 2, “보통이다”면 3, “건강한 편이다”면 
4, “아주 건강하다”면 5

<표 1> 변수 이름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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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

<표 2>는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기술통계를 보여주는데, 전체 표본뿐만 아니

라 소득계층별(저소득층, 고소득층) 수치들도 보여준다. 그리고 각 변수들의 평균

값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독립표본 t-검정하여 통계적 

유의성도 표시하였다. 기술통계에 따르면, 2013~2019년 동안 한국인들은 신분상

승 가능성에 대해 4점 만점 중 2.52점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해 고소득층은 2.66점으로 저소득층의 2.48에 비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령은 52.89세였는데, 저소득층은 

65.92세로 고소득층 47.34세에 비해 나이가 많았다. 이는 한국이 OECD 국가와 

빈곤율이 큰 차이가 없으나 노인계층의 소득이 낮아 빈곤율이 높다고 지적한 김대

환 외(2017)의 연구와 일치한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성별 비율을 고려 시, 양쪽 모두에서 여성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저소득층에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OECD 국가 중 한국은 성별 소득 차이가 가장 큰 나라로(OECD, 2021) 

경제활동이 여전히 남성 중심인 한국의 성역할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OECD의 

최근 자료7)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간 임금수준 차이가 평균 12.8%인데, 한국은 

가구 
특성

로그(가구소득) 균등화소득(단위 : 만원)의 로그값

로그(자산) 가구자산(단위 : 만원)의 로그값

연도

2013년 2013년 설문자료이면 1, 아니면 0

2014년 2014년 설문자료이면 1, 아니면 0

2015년 2015년 설문자료이면 1, 아니면 0

2016년 2016년 설문자료이면 1, 아니면 0

2017년 2017년 설문자료이면 1, 아니면 0

2018년 2018년 설문자료이면 1, 아니면 0

2019년 2019년 설문자료이면 1, 아니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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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로 OECD 국가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학력수준 차이도 매우 컸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비율은 

저소득층이 61%이고 고소득층은 11%인 반면, 대학교를 졸업한 비율은 저소득층

이 13%이고 고소득층은 52%였다. 혼인 상태별로는 미혼자나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비율은 고소득층이 높고, 결혼은 하였으나 배우자가 없는 비율은 저소득층이 

높았다. 노동시장 참여 형태 측면에서도 저소득층은 무직자의 비율이 높고, 고소득

층은 근로자가 많았는데 특히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53%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도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큰데, 1~5점으로 평가한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전체 샘플의 경우 3.4점, 저소득층은 2.94점, 고소득층은 3.69점으로 소득이 높을

수록 건강도 좋다고 평가하였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가구소득 기준으로 분류

했기 때문에 당연히 두 계층 간 소득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는데, 연구기간 

동안 평균 균등화소득이 2,501만원인 반면 저소득층은 482만원, 고소득층은 

4,970만원으로 무려 10.3배의 차이를 보였다. 기술통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저

소득층은 평균 가구원수가 1.98명으로 고소득층의 3.76명보다 절반 정도이며, 

균등화소득 이전의 가구소득은 각각 659만원, 9,360만원으로 그 차이가 14.2배로 

확대된다. 반면, 두 소득계층 간 자산의 차이는 3.5배로 소득차이에 비해서는 상대

적으로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 OECD가 2016~2019년 자료를 집계하여 2021년에 발표한 수치를 활용하였다.

구분
전체 샘플 저소득층 고소득층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신분상승 2.52*** 0.66 2.48 0.71 2.66 0.59

저소득층 0.26*** 0.44 1.00 0.00 0.00 0.00

고소득층 0.25*** 0.43 0.00 0.00 1.00 0.00

연령 52.89*** 15.22 65.92 14.45 47.34 11.42

20대 0.05*** 0.21 0.03 0.16 0.07 0.26

30대 0.17*** 0.38 0.05 0.21 0.18 0.38

40대 0.23*** 0.42 0.07 0.25 0.32 0.47

<표 2> 기술통계



｜ 120 ｜ 연구방법논총 ｜ 2021년 가을 제6권 제3호

<그림 1>은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에 대해 평가한 값을 연도별로 보여주는데, 

전체 표본, 저소득층, 고소득층 모두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 

50대 0.21*** 0.41 0.10 0.30 0.31 0.46

60대 0.17*** 0.38 0.28 0.45 0.10 0.30

70세 이상 0.17*** 0.37 0.48 0.50 0.03 0.16

여성 0.53*** 0.50 0.59 0.49 0.52 0.50

남성 0.47*** 0.50 0.41 0.49 0.48 0.50

고졸미만 0.30*** 0.46 0.61 0.49 0.11 0.31

고졸 0.36*** 0.48 0.26 0.44 0.37 0.48

대졸 0.34*** 0.47 0.13 0.34 0.52 0.50

미혼 0.10*** 0.30 0.08 0.27 0.10 0.30

배우자 0.76*** 0.43 0.59 0.49 0.87 0.34

무배우자 0.14*** 0.35 0.34 0.47 0.03 0.18

무직 0.35*** 0.48 0.60 0.49 0.22 0.42

임금근로자 0.44*** 0.50 0.22 0.42 0.53 0.50

자영업자 0.21*** 0.41 0.14 0.35 0.20 0.40

건강상태 3.40*** 0.77 2.94 0.86 3.69 0.60

로그(가구소득) 7.02*** 2.22 4.33 2.97 8.43 0.35

가구소득 2501.01*** 2259.46 481.96 488.77 4969.60 2971.64

로그(자산) 6.43*** 3.38 4.75 3.80 8.12 2.45

자산 7656.41*** 23164.51 4428.01 12978.89 15352.33 38472.61

2013년 0.14 0.35 0.15 0.35 0.14 0.35

2014년 0.14 0.35 0.14 0.35 0.14 0.35

2015년 0.14 0.35 0.14 0.35 0.14 0.35

2016년 0.14 0.35 0.14 0.35 0.14 0.35

2017년 0.14 0.35 0.14 0.35 0.14 0.35

2018년 0.14 0.35 0.14 0.35 0.14 0.35

2019년 0.14 0.35 0.14 0.35 0.14 0.35

관측 수 61,838 15,786 15,364

주: *, **, ***는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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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에 대한 평가 추이 

가장 특징적인 사실은, 모든 연도에서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에서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모든 3개의 그래

프가 2015년도에는 신분상승에 대한 평가가 크게 개선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고소득층은 2015년 한 해에만 증가할 뿐 지속적으로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반면, 저소득층은 2016년도와 2019년도에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감소한 반면 다른 해에는 유지 또는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2. 시기별 신분상승에 대한 변화

<표 3>은 순위로짓확률효과모형과 순위로짓고정효과모형의 분석 결과를 보여준

다. Hausman 검증 결과 순위로짓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하기 때문에 실증분석 결과

의 해석도 동 모형에 집중한다. 또한 해석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위해 추정계수가 

아닌 승산비(OR)를 활용한다. <표 3>은 본 연구 주제 중 하나인 신분상승에 대한 

평가가 최근에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는데, 순위로짓고정효과모형의 결과는 

2013~2015년 동안 한국인들이 평가한 신분상승 가능성에는 차이가 없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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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2016년부터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하여 매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가장 최근인 2019년도에 크게 감소한다.

추정계수를 고려할 때 2013년도에 비해 2016년도에는 신분상승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평가가 0.83배로 감소하고, 2017년도에는 0.76배, 2018년도에는 0.75배, 

2019년도에는 무려 0.61배로 감소한다. 승산비를 역산해보면 2019년도에 비해 

과거 2013~2015년도에는 신분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정도가 1.64배나 높았

다고 해석할 수 있다.

순위로짓확률효과모형에 비해 순위로짓고정효과모형에서는 연령, 학력, 혼인상

태, 노동시장 참여 형태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모형 모두에서 건강상태, 소득, 자산은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으며 그 영향의 정도 역시 매우 컸다. 특히 건강상태의 영향이 컸는데, 

건상상태가 좋을수록 신분상승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계수를 고려 시, 건강상태를 1~5점으로 평가할 때 건강상태가 한 단위 개선될 

때마다 신분상승이 가능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1.41배나 증가한다. 

그리고 예상할 수 있듯이 소득과 자산이 증가할수록 사람들은 신분상승의 가능성

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처럼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는 순위로짓확률효과모형으로만 추정이 

가능하다. 이에 순위로짓확률효과모형으로 추정한 성별 효과를 고려할 때, 여성에 

비해 남성이 오히려 신분상승 가능성에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승산비를 역산하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1.19배 신분상승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모델1 모델2

순위로짓확률효과모형 순위로짓고정효과모형

추정계수 표준오차 OR 추정계수 표준오차 OR

2014년 -0.08*** 0.03 0.92 -0.03 0.04 0.97

2015년 -0.05* 0.03 0.95 0.04 0.04 1.04

2016년 -0.26*** 0.03 0.77 -0.19*** 0.04 0.83

<표 3> 연도별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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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4>는 연도별이 아닌 정권별로 국민들이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해 어떻

게 평가해 왔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순위로짓고정효과모형의 분석 결과

에 따르면, 2013년도 초에 비해 전 정부(2014~3016년)때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

한 평가가 감소하였고, 현 정부에서는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정계수를 고려 시, 2013년에 비해 전 정부에서는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0.77배로 감소한 뒤에 현 정부에서는 무려 0.64배로 더 크게 감소했다. 

승산비를 역산하면 현 정부 때보다 국민들이 과거 2013년도에는 신분상승 가능성

에 대해 1.56배나 긍정적으로 평가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른 변수들의 분석결

과는 추정계수의 부호 및 유의성 등이 <표 3>의 결과와 대동소이하여 세부적인 

해석과 논의는 여기서 생략한다.

2017년 -0.37*** 0.03 0.69 -0.27*** 0.04 0.76

2018년 -0.40*** 0.03 0.67 -0.28*** 0.04 0.75

2019년 -0.57*** 0.03 0.57 -0.49*** 0.04 0.61

30대 -0.34*** 0.05 0.71 -0.14 0.11 0.87

40대 -0.41*** 0.05 0.67 -0.25* 0.14 0.78

50대 -0.31*** 0.05 0.74 -0.23 0.16 0.79

60대 0.03 0.05 1.03 -0.32* 0.18 0.72

70세 이상 0.59*** 0.06 1.81 -0.23 0.20 0.79

고졸 -0.02 0.02 0.98 0.76 0.55 2.14

대졸 0.24*** 0.03 1.27 0.40 0.56 1.49

배우자 0.25*** 0.03 1.28 0.24* 0.14 1.28

무배우자 0.13*** 0.04 1.14 0.23 0.19 1.26

임금근로자 -0.15*** 0.02 0.86 -0.09 0.05 0.92

자영업자 -0.01 0.02 0.99 0.02 0.07 1.02

건강상태 0.47*** 0.01 1.61 0.35*** 0.02 1.41

로그(가구소득) 0.02*** 0.00 1.02 0.02** 0.01 1.02

로그(자산) 0.09*** 0.00 1.09 0.03*** 0.00 1.03

남성 -0.17*** 0.02 0.84

주: 1. 모델1, 모델2 모두 Prob > F = 0.000.
2. 관측수 : 61,838(모델1, 모델2).
3. *, **, ***는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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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델1 모델2

순위로짓확률효과모형 순위로짓고정효과모형

추정계수 표준오차 OR 추정계수 표준오차 OR

2014~2016년 -0.38*** 0.03 0.69 -0.26*** 0.04 0.77

2017년 이후 -0.56*** 0.03 0.57 -0.44*** 0.05 0.64

30대 -0.34*** 0.06 0.71 -0.29** 0.13 0.74

40대 -0.42*** 0.07 0.66 -0.45*** 0.16 0.64

50대 -0.33*** 0.07 0.72 -0.51*** 0.20 0.60

60대 -0.02 0.07 0.98 -0.64*** 0.23 0.53

70세 이상 0.55*** 0.08 1.73 -0.60** 0.26 0.55

고졸 -0.05 0.03 0.96 0.86 0.68 2.37

대졸 0.22*** 0.04 1.25 0.43 0.70 1.54

배우자 0.34*** 0.05 1.40 0.26* 0.16 1.30

무배우자 0.18*** 0.06 1.20 0.34 0.21 1.41

임금근로자 -0.14*** 0.03 0.87 -0.15*** 0.06 0.86

자영업자 0.04 0.04 1.04 0.12 0.09 1.13

건강상태 0.49*** 0.02 1.63 0.37*** 0.03 1.44

로그(가구소득) 0.01 0.01 1.01 0.01 0.01 1.01

로그(자산) 0.09*** 0.00 1.09 0.04*** 0.01 1.04

남성 -0.19*** 0.02 0.83

주: 1. 모델1, 모델2 모두 Prob > F = 0.000.
2. 관측수 : 61,838(모델1, 모델2).
3. *, **, ***는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표 4> 정권별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에 대한 평가

3. 소득계층별 그리고 시기별 신분상승에 대한 변화

<표 5>는 연도더미변수와 소득계층(저소득층)의 교호작용 변수를 활용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연도별 결과는 이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2013~2015년 동안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변화가 없었고, 2016년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9년도에는 0.59배로 크게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계층의 추정계

수는 음(-)의 방향으로 유의하여 저소득층은 중위소득 기준 50% 이상 소득자들에 

비해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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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아닌 2013~2019년 동안 신분상승에 대한 가능성 평가가 소득계층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교호작용변수는 시기별로 소득계층별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 

차이를 보여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 한해를 제외하고는 저소득층과 

다른 소득계층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7년도에는 유독 

저소득층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신분상승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던 것으로 분석

되었다. 물론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어 해석이 조심스럽지만, 2017년도

에는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해이며, 당시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그리고 저소득자를 위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시작하던 초기였기 때문

에 저소득계층이 신분상승 가능성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것으로 판단된

다. 하지만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이후에는 다시 기존처럼 저소득층과 다른 

계층 간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구분

모델1 모델2

순위로짓확률효과모형 순위로짓고정효과모형

추정계수 표준오차 OR 추정계수 표준오차 OR

2014년 -0.10*** 0.04 0.90 -0.06 0.04 0.94

2015년 -0.08** 0.04 0.92 0.00 0.04 1.00

2016년 -0.28*** 0.04 0.76 -0.21*** 0.05 0.81

2017년 -0.40*** 0.04 0.67 -0.32*** 0.05 0.73

2018년 -0.42*** 0.04 0.65 -0.31*** 0.05 0.73

2019년 -0.58*** 0.04 0.56 -0.52*** 0.05 0.59

저소득 -0.19*** 0.05 0.83 -0.30*** 0.07 0.74

2014년*저소득 0.07 0.07 1.07 0.09 0.08 1.09

2015년*저소득 0.11 0.07 1.12 0.15* 0.09 1.16

2016년*저소득 0.05 0.07 1.05 0.05 0.08 1.05

2017년*저소득 0.12** 0.07 1.13 0.17** 0.09 1.19

2018년*저소득 0.08 0.07 1.08 0.10 0.09 1.11

2019년*저소득 0.04 0.07 1.04 0.10 0.09 1.11

30대 -0.34*** 0.05 0.71 -0.15 0.11 0.86

<표 5> 소득계층별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에 대한 평가 :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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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식 4)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는 <표 5>의 교호작용 변수는 다른 소득계

층 대비 저소득층의 신분상승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소득계층

별 평가차이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의 기준그룹으

로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포함되어 있는데, 중산층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고소득

층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경우 두 그룹의 평가가 상쇄될 수 있다. 이에 아래의 <표 

6>은 저소득층을 고소득층으로 교체하여 (식 5)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연도별 신분상승에 대한 평가 추이는 기존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고소득층은 중위소득 75% 이하 계층에 비해 신분상승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변수를 고려 시, 2013년과 비교하여 2014년

도에는 고소득층은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역시 이에 대한 해석은 조심스럽지만, 2013~2014년 당시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고소득계층이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후에는 고소득층과 다른 소득계층 간 신분상

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40대 -0.40*** 0.05 0.67 -0.25* 0.14 0.78

50대 -0.30*** 0.05 0.74 -0.23 0.16 0.79

60대 0.06 0.06 1.06 -0.31* 0.18 0.73

70세 이상 0.62*** 0.06 1.86 -0.23 0.20 0.80

고졸 -0.03 0.02 0.97 0.76 0.54 2.14

대졸 0.24*** 0.03 1.27 0.41 0.56 1.50

배우자 0.23*** 0.03 1.26 0.23 0.14 1.26

무배우자 0.12*** 0.04 1.13 0.23 0.19 1.26

임금근로자 -0.14*** 0.02 0.87 -0.09* 0.05 0.92

자영업자 0.00 0.02 1.00 0.02 0.07 1.02

건강상태 0.47*** 0.01 1.61 0.35*** 0.02 1.41

로그(자산) 0.09*** 0.00 1.09 0.03*** 0.00 1.03

남성 -0.17*** 0.02 0.84

주: 1. 모델1, 모델2 모두 Prob > F = 0.000.
2. 관측수 : 61,838(모델1, 모델2).
3. *, **, ***는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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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를 분석한 <표 5>와 (식 5)를 분석한 <표 6>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소득계

층별로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일시적으로만 변동된 것이 관측되었을뿐 

2013~2015년까지 변동이 없다가 2016년부터 부정적으로 변경된 이후부터 매년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표 3>의 결과가 모든 소득계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모델1 모델2

순위로짓확률효과모형 순위로짓고정효과모형

추정계수 표준오차 OR 추정계수 표준오차 OR

2014년 -0.06* 0.03 0.94 0.01 0.04 1.01

2015년 -0.04 0.04 0.96 0.07 0.04 1.07

2016년 -0.26*** 0.03 0.77 -0.17*** 0.04 0.84

2017년 -0.37*** 0.03 0.69 -0.25*** 0.04 0.78

2018년 -0.41*** 0.03 0.66 -0.28*** 0.05 0.76

2019년 -0.58*** 0.04 0.56 -0.49*** 0.05 0.61

고소득 0.43*** 0.05 1.54 0.25*** 0.08 1.28

2014년*고소득 -0.08 0.07 0.92 -0.18** 0.09 0.84

2015년*고소득 -0.01 0.07 0.99 -0.12 0.09 0.89

2016년*고소득 0.03 0.07 1.03 -0.07 0.09 0.93

2017년*고소득 0.04 0.07 1.04 -0.08 0.09 0.92

2018년*고소득 0.08 0.07 1.08 0.01 0.09 1.01

2019년*고소득 0.09 0.07 1.09 0.00 0.10 1.00

30대 -0.25*** 0.05 0.78 -0.14 0.11 0.87

40대 -0.36*** 0.05 0.70 -0.25* 0.14 0.78

50대 -0.29*** 0.05 0.75 -0.24 0.16 0.79

60대 0.11** 0.05 1.12 -0.32* 0.18 0.73

70세 이상 0.65*** 0.06 1.92 -0.22 0.20 0.80

고졸 -0.05** 0.02 0.95 0.78 0.56 2.18

대졸 0.16*** 0.03 1.17 0.39 0.58 1.48

배우자 0.20*** 0.03 1.22 0.24 0.15 1.27

무배우자 0.11*** 0.04 1.12 0.24 0.19 1.27

임금근로자 -0.16*** 0.02 0.85 -0.08* 0.05 0.92

<표 6> 소득계층별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에 대한 평가 : 고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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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평가보다 미래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희망적인 평가는 개인, 나아가 한 나라의 행복수준을 결정하

는데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 국가 차원의 경제규모뿐 아니라 

개인의 생활수준도 비교적 단기간에 급격히 성장⋅개선되었으나,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수준은 높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UN 2020).

궁극적으로 왜 한국인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행복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 온 만큼 과연 한국인들은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2013~2019)의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활용

해 한국인들이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추세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그 변화 정도를 최근 정부별로 비교⋅분석하였으며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

와 추세가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4점 만점 중 2.52점 정도로 

높지 않았으며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평가가 낮은 것을 발견하였다. 신분상

승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절대적인 평가 점수보다도 그러한 평가가 어떻게 변하

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인데, 분석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희망은 지속적으로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이전 정부보다는 현 

자영업자 -0.02 0.02 0.98 0.02 0.07 1.02

건강상태 0.47*** 0.01 1.60 0.34*** 0.02 1.40

로그(자산) 0.08*** 0.00 1.08 0.03*** 0.00 1.03

남성 -0.16*** 0.02 0.85

주: 1. 모델1, 모델2 모두 Prob > F = 0.000.
2. 관측수 : 61,838(모델1, 모델2).
3. *, **, ***는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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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최근으로 갈수록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들은 그러한 부정적 평가가 특정 계층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전 국민적 추세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이 왜 신분상승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 그리

고 왜 최근 들어 그러한 부정적 평가가 더욱 악화되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것이 

국민 행복도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본 연구는 

장기 패널자료를 활용해 국민들이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지 그리고 그러한 평가가 계층별로 차이가 나는지 등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나 

이를 직접적으로 행복도와 연계하여 분석을 수행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한국사회

에서 신분상승 가능성이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개선

됨에 따라 국민들의 행복수준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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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known that a hopeful evaluation of whether socioeconomic 
status can be improved is a more important factor than an evaluation 
of the current socioeconomic status in determining the level of 
happiness of individuals and of a countr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how Koreans evaluate the possibility of improving their 
socioeconomic status.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of long-term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using a ordered logit two-way 
fixed effect model, we find that the expectation for the possibility of 
a rise in status is not as high as 2.52 out of 4, and more importantly, 
our evidence shows that the expectation gradually gets worse. In 
particular, we find that Koreans are much more negative about the 
possibility of a rise in socioeconomic status under the current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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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ility of a rise in status gradually deteriorates in all classe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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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과학은 어떻게 정치가 되는가: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 논쟁과 미중 관계에의 함의

1)

은진석*·이정태**

논문요약

믿음이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달성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 바, 정치는 이를 
의도적으로 생산하기도 한다. 역사적 사례들은 이러한 믿음의 생산이 매우 오래된 
정치 전략임을 시사한다.

코로나 진원지에 대한 세간의 논쟁은 팬데믹 사태 이래 지속적인 부침을 거듭하
며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자연 기원설과 연구소 유출설을 지지하는 
두 진영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강한 증거의 부재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실재들이 난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학적 논쟁은 다양한 요소들 사이에 
숨겨진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정상 과학의 위상을 차지하기 위한 여정이며, 국가가 
패권과 같은 특정한 위신을 얻기 위해 주변국들과 우호적 관계를 수립해 나가는 
과정과 유사성을 보인다.

코로나 논쟁이 지니는 과학적·정치적 담론으로서 성격은 논쟁을 주도하는 미·
중의 이해가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탐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하는 한편, 논쟁이 가지는 국제정치적 
함의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의 시각에서 고찰한다.

주제어: 코로나 진원지, 미·중관계, 패권, 행위자-네트워크이론(ANT)

* 대구한의대학교 산학연구지원팀, 주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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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실과 장치의 구축은 집단적 과정이다(Latour 2016, 65).”

인간은 사실이 아닌 것을 믿기도 한다. 세상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산재하며, 그 해답에 대한 갈구는 때때로 그럴듯한 음모론의 탄생을 야기한다. 

코로나는 인적·물적 피해 외에도 인류에게 많은 것을 앗아갔다.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 신뢰다. 특정한 인종에 대한 혐오가 대두되었으며, 코로나의 기원이 어디인

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쟁이 정치적 이익에 봉사하는 수단

으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믿음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달성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바, 정치는 의도적으로 

이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은 베트남 전쟁 참전을 정당화할 구실로 

통킹만(Gulf of Tonkin)에서의 무력 충돌을 연출한 바 있다(Flanagan 2009, 

112-118). ‘전쟁은 기만을 그 근본에 둔다(兵者 詭道也)’는 손자병법의 경구는 속

임수와 믿음의 인위적 조작과 같은 전략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활용되

어 왔음을 시사한다.

코로나 진원지에 대한 세간의 논쟁은 팬데믹 사태 이래 지속적인 부침을 거듭했

다. 이러한 논쟁은 주로 두 개의 진영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자연 기원설이 

그중 하나요, 연구소 유출설이 또 다른 하나다. 이들 사이에서 전개되고 있는 논쟁

은 믿음을 두고 벌이는 갈등의 형태로 비화되고 있다. 코로나의 근원을 증명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재한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를 둘러싼 과학적 논쟁과 미·중 패권 경쟁이 관계 수립 경쟁으

로서 유사성을 지닌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토대로 과학과 정치 사이에 모종의 

동맹이 체결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코로나를 둘러싼 과학적 논쟁은 소수설에 불과

한 특정 논리 또는 믿음을 다수가 신봉하는 ‘정상과학(normal science)’으로 만드

는 ‘퍼즐풀이(puzzle-solving)’ 과정이며, 이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논리의 

지지자들과 맺은 관계를 요한다. 패권(hegemony) 경쟁 또한 패권이라는 상징적 

지위를 승인하는 다수의 지지자들과 맺어진 관계를 요한다는 점에서 퍼즐 풀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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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메커니즘을 지닌다. 즉 정상 과학과 패권은 동료 집단 및 다양한 비인간적 

요인들과 맺은 우호적 관계를 통해 성립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를 관계 확보 경쟁으로 개념화 하고, 이를 행위자-네트워크이론(Actor- 

Network Theory)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동 이론이 지니는 과학의 사회학으로서

의 성격과 국제정치 분석 수단으로서 역할은 과학과 정치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관계 경쟁의 동학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의 진원에 대한 과학적 논쟁은 바이러스, 연구소, 동물, 인간과 맺은 관계

를 통해 전개되며 정상과학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코로나 진원에 

대한 정치적 논쟁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청중 국가들과 바이러스, 연구

소 등과의 관계를 통해 전개되는데 두 차원의 경쟁이 바이러스와 연구소라는 공통

의 접점을 지니는 바, 과학과 정치 사이에는 모종의 동맹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백신을 자국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삼는 등 최근 보건 

영역을 전략 경쟁의 무대로 택한 바 있으며(은진석 외 2021a), 디지털 기술의 

차원에서도 경쟁을 벌이는 등(김상배 2021), 과학과 정치의 동맹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기우가 아닌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의 진원에 대한 ‘과학적’ 

논쟁이 특정한 목적 달성에 봉사할 수 있는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고자 논쟁에 내재된 국제정치적 의미를 미·중 관계를 중심

으로 고찰한다. 

Ⅱ. 코로나 진원지 논쟁의 양상

코로나 연구소 유출설의 기원은 바이러스 확산 초기에 해당하는 2020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당시 미국의 행정부 수장이었던 트럼프는 코로나 바이러스

를 ‘중국 바이러스(Chinese Virus)’로 지칭하는 트위터를 올리며 바이러스의 기원

에 대한 논쟁에 불을 지폈다(Viala-Gaudefroy et al. 2021). 나아가 트럼프는 

바이러스가 우한의 연구소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Singh et al.. 

2020). ‘연구소 유출설(lab-leak hypothesis)’이라 불리는 논리는 이렇게 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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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러한 주장에 우려를 제기한 것은 주로 과학계이다.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를 비롯한 의료 및 과학계의 전문가들은 코로나의 

기원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 문제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Calisher et al. 2020). 코로나의 기원에 대한 연구는 미래에 있을지 모를 또 

다른 감염병 재난 대비가 목적이어야 하며,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경우 본래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성명의 핵심이다. 논쟁은 WHO의 우한 방문 조사 

이후에도 식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우한을 방문한 WHO 

조사팀에게 특정 정보에 대한 열람이 제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중국이 보인 

태도가 연구소 유출설에 대한 신빙성 논란을 심화시킨 것이다(Bloom et al. 2021; 

BBC 2021a). 이 과정에서 코로나의 기원에 대한 시각은 자연 기원설과 연구소 

유출설로 양분되었다. 전자는 과학계에 의해, 후자는 주로 언론을 통해 관심을 

받고 있지만, 양측 모두 ‘코로나의 기원이 어디인가’라는 핵심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두 가설은 모두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나름의 과학적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자연 기원설의 경우 바이러스의 변이 경로를 추적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과정

에서 실증적 접근을, 연구소 유출설의 경우 인물과 조직들 사이의 연관성을 추적하

는 방법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해석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요소들과 사건들 사이의 관계를 수립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계들은 어떤 사건의 인과를 제시하고, 

독자들을 설득함으로써 특정한 사실에 대한 믿음을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과학에 

있어 흔히 제기되는 오해 중 하나는 과학적 발견이 순수한 의미에서의 실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증의 상당 부분은 특정한 조건이

나 환경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왜곡의 가능성을 언제나 함유하

고 있어 특정한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코로나의 기원에 대한 세간의 논쟁이 국제정치의 최대 경쟁국인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이를 규명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을 정치적 

목적에 취약하게 만든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 단락에서는 먼저 



과학은 어떻게 정치가 되는가 ｜ 139 ｜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두 가지 논리를 살펴고자 한다. 이를 살펴보는 

일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두 진영의 논리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것에 

내재된 논증의 방식과 정치적 함의를 규명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먼저 코로나 자연 기원설의 논리를 살펴본다. 해당 논리는 주로 역학 조사의 

방식을 보이고 있으며, 다수의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집단 연구의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물 중 현재까지 신빙성이 있고 공개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은 

2021년 초 우한을 방문한 WHO 조사팀이 발간한 조사 보고서가 사실상 유일하다.

WHO 보고서는 WHO 소속의 의료 전문가, 국제 연구팀, 세계동물보건기구

(OIE: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WHO 중국 사무소 및 현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팀이 중국 우한 지역에서 진행한 역학 조사와 자료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WHO 2021). 따라서 본 보고서는 중국 측이 제공

한 자료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28일의 조사 기간 중 14일 간의 격리 기간을 

제외해야 하므로 실제 조사가 이루어진 기간은 14일이다. 격리 기간 중에는 중국 

측 조사진과의 화상 회의를 통한 브리핑과 질의 응답을 통해 중국측이 수집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졌다(WHO 2021, 13). 보고서는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에 대한 네 

가지 시나리오와 그 가능성을 표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WHO 2021, 9).1)

연번 전파 시나리오 가능성

1 동물-인간 직접 전파 보통(possible) ~ 높음(likely)

2 중간 매개를 통한 전파
높음(likely) ~ 매우 높음

(very likely)

3 냉장식품 운송과정에서의 전파 보통(possible)

4 연구소 유출(사고) 극히 낮음(extremely unlikely)

<표 1> 바이러스 전파 경로에 대한 WHO의 분석

먼저 확산 경로에 대한 보고서의 설명을 살펴보면 우한 외의 지역의 경우 바이러

스의 본격적 확산이 시작된 기간에 사망자 추이 등에서 특별한 점이 발견되지 

1) WHO(2021, 82)의 자료를 저자가 발췌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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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우한에서 발생한 첫 번째 감염 사례는 2019년 12월 8일의 남성으로, 우한 

팬데믹의 주요 확산 경로로 지목받은 화난 시장(Huanan market)에 노출되었던 

이력은 존재하지 않는다(WHO 2021, 44). 한편 이보다 일주일 앞선 12월 1일에 

미약한 호흡기 증세를 보인 62세 남성의 경우 12월 26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전술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화난 시장을 방문한 이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인물의 아내는 이 시장과 밀접히 접촉한(close contact) 이력이 있으며, 

12월 26일 코로나 증세로 입원하였고, 이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WHO 

2021, 46).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보고서는 화난 시장이 코로나의 확산 및 전파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조사팀에게 제공된 시간이 

‘제한적(limited)’인 관계로 심도있는 조사가 어려웠으므로 향후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할 것이라 권고하였다(WHO 2021, 47).

이어서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보고서의 설명을 살펴보자. 연구진은 코로나의 

가장 근접한 선조가 생성된 시기를 2019년 12월 11일로 추정한다(WHO 2021, 

79). 오차 범위는 11월 13일부터 12월 23일 까지로 신뢰도는 95퍼센트이다. 보고

서는 타 국가들에서 발견된 코로나 유사 사례들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으며(표2), 

이들을 근거로 코로나의 확산이 우한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한편,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불확실성과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2)

2) WHO(2021, 82)의 자료를 저자가 발췌 및 정리

사례 확진체 확진경로 지역 확진시기

A
하수구 
채집물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

이태리 
북부

12월 중순

B 소아
홍역의심증세를 보여 인두 

도말(throat swab)체에 대한 
PCR 검사 시행

이태리 
북부

12월 초순

C
25세 
여성

2019년 11월 수집한 
피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한 PCR 

검사(음성), 혈청검사(양성)

이태리 
북부

2020년 6월

<표 2> 중국 이외 지역에서의 코로나 의심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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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바이러스의 매개에 대하여 천산갑, 밍크 등 가능성이 있는 동물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만, 명확한 인과를 밝히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WHO 2021, 

58-92). 이 점이 자연 기원설이 지니고 있는 한계이다. WHO 보고서는 바이러스

의 인간과 동물, 또는 매개동물을 경유한 확산 가능성에 기반을 둔 자연 기원설을 

지지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파된 명확한 경로나 근원지를 규명해 내지 못함으로써 

인과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코로나 연구소 유출설의 논리를 살펴본다. 본 주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최근 미국의 한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이를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평가함에 따라 관련 논쟁이 재점화되었다(Ray 2021). 당국은 해당 

논리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결과 도출에는 시일이 소요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소 유출설의 근간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두 개의 기고문을 

살펴봄으로써 해당 논리를 살펴볼 것이다. 두 기고문은 각각 미국의 작가인 베이커

(Nicholson Baker)와 과학 분야의 저널리스트인 웨이드(Nicholas Wade)에 의

해 작성된 것이다. 자연 기원설이 주로 통계나 진단 결과와 같은 실증적 접근을 

활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들의 주장은 주로 사건과 인물에 집중하는 해석적 

접근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먼저 2021년 1월 4일 뉴욕 매거진(New York Magazin)에 게재된 기고문에서 

베이커(Baker 2021)는 자신이 저술한 책에 등장하는 미국의 생화학 무기 개발 

프로젝트(Baseless Project)와 개발 과정에 있었던 바이러스 유출 사건에 대하여 

D
미상의 
환자

객혈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구강 
인후에서 채집한 샘플에 대한 
RT-PCR 검사(양성), 별도의 

혈청 검사에서 다량의 중화항체 
발견

프랑스 2019. 12. 27

E
하수구 
채집물

RT-PCR 검사 브라질 2019. 11. 27

F
헌혈 
샘플

7,389개의 헌혈 샘플 보존체에 
대하여 행한 혈청 검사에서 
106개 샘플이 양성 반응

미국

헌혈샘플 
수집기간

(2019.12.13 ~ 
20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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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는 이어서 미국에서 진행되었던 바이러스의 인위

적 조작과 이 과정에서 일어났던 몇 차례의 유출 사건을 제시한다. 이러한 논리적 

기반 위에서 그는 이번에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퓨린 분절 부위(furin 

cleavage site)가 이상할 만큼 완벽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해당 

부위는 바이러스의 감염 능력과 연관이 있는데, 그 형태가 자연의 산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완전한 모습을 하고 있어 이를 인위적인 조작의 흔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중국의 옌리멍(Li-Meng Yan) 박사가 제기한 의혹과 

맥을 같이한다(Yan et al. 2020a; Yan et al. 2020b). 그러나 이들의 논문이 

과학계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임순현 2020), 그리고 논문 발표 

당시 이들이 소속기관으로 적시한 법치사회 & 법치재단(Rule of Law Society 

& Rule of Law Foundation)이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미국의 비영리 재단이라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3)

베이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인공적 특성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하여 

코로나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 예를 들어 그는 

중국 내 바이러스 연구소 중 최고 등급의 안전설비를 갖춘 연구소인 생물안전 

4등급(Biosafety Level 4) 연구소가 1개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연구 인력과 숙련

도 면에서 문제에 처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나아가 그는 미국의 바이러스 

전문가인 바릭(Ralph Baric)과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스정리(Shi Zhengli) 박

사 사이에 존재하였던 협력관계를 지적한다. 이들이 공저자로 네이처(Nature)지

에 게재한 논문은 2015년을 전후하여 이들 사이에 바이러스 관련 연구가 이루

어졌음을 시사한다(Menachery et al. 2015). 또한 베이커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에코헬스 얼라이언스(Ecohealth Alliance)의 주요 인사인 다스작

(Peter Daszak)이 스정리의 연구에 기금을 지원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본 단

체는 미국의 존슨앤드존슨(Johnson and Johnson)사 및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

터(Center for Desease Control and Prevention)와 협력관계에 있다.4) 마지막

으로 베이커는 2012년에 있었던 중국 광부들의 죽음에 대하여 언급한다. 해당 

3) https://rolfoundation.org/en/#section-mission 참조(검색일: 2021.06.22.)
4) https://www.ecohealthalliance.org/partners(검색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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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학술적으로 다루어진 바 있으며, 중국에서 발간된 석사 학위 논문과 박사 

학위 논문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고있다(Rahalkar et al. 2020). 이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인 “RaTG13”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광부들의 죽음이 RaTG13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며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스정리 박사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이 해당 연구와 베이커의 주장이다.

연구소 유출설을 다루는 또 다른 주장으로는 2021년 5월 5일 웨이드(Wade 

2021)가 핵과학자 게시판(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에 기고한 글이 

있다. 웨이드는 코로나 자연 기원설에 대한 주장을 정치적 주장이라 일축하며, 

바이러스의 감염유발 기제인 스파이크 단백질을 조작하여 인간에 대한 감염 능력

을 부여하는 기능 획득 실험(Gain of Function Experiement)이 과거에도 존재

해 왔음을 제시하였다. 웨이드의 논리는 앞서 소개한 베이커의 논리와 상당 부분 

유사하게 전개된다. 이외에 그는 에코헬스 얼라이언스에 자금을 지원했던 미국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과 미국 국립 알레르기 & 감염

병 연구소(NIAID: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가 

트럼프의 당선 이후 우한 연구소의 실험에 가해진 제약 조건을 제거함으로써 ‘위험

한 연구’들을 가능케 했다고 주장한다. 당시부터 현재까지 NIAID의 소장을 역임하

고 있는 파우치(Anthony Fauci)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한국에도 익히 알려진 

인물이다. 웨이드는 우한 연구소가 코로나 사태에 대하여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만큼이나 미국 또한 NIH와 NIAID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코로나 연구소 유출설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자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5월 

26일 자연 기원설과 연구소 유출설 모두 동일 선상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중국 

정부는 이러한 의혹 해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

다(The White House 2021). 이에 대하여 중국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1)는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조사가 과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미국은 먼저 중국에 대한 의혹 

제기에 앞서 과거 자국이 행했던 세균 실험과 관련한 의혹과 2019년 12월 미국 

내 채취된 혈액 검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가 발견된 사실에 대하여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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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서 드러나는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중국이 코로

나의 기원에 대한 논쟁에 있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코로나의 기원에 대한 학계의 발언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는 연구소 유출설에 내재

된 의미를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태도라 할 수 있다. 둘째, 한편으로 중국은 해당 

논쟁을 과거 미국에 제기되었던 의혹을 통해 희석하거나 자국에 제기된 의혹 자체

를 부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국이 바이러스의 기원을 

두고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이 주로 수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팬데믹의 원인이 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발견된 선조들과는 

형태를 달리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가 인간에 대한 감염 능력을 갖게 된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한 추가 기제가 존재하였음을 시사한다. 자연 기원설과 연구소 유출

설은 이러한 기제를 규명하기 위한 시도이며, 무관해 보인 사건과 대상들 사이의 

관계 수립을 통해 나름의 논리 구조를 생성해 냈다. 이들은 그 기제로 각각 중간 

숙주와 인위적 조작을 주장하였는데, 문제는 이러한 논리의 핵심을 이루어야할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각각의 논리는 자연 기원설의 경우 중간 숙주에 

대한 증명의 부재를, 연구소 유출설의 경우 이를 증명할 핵심 데이터의 부재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쟁하는 논리를 완벽히 제압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먼저 그러한 근거를 지지해 줄 우군을 확보하여 자신의 논리를 일관성과 

공신력을 지니는 사회적 실재로 만들 필요에 처하게 된다. 이들이 제기한 다양한 

요소들 – 감염인, 천산갑, 연구소, 스정리 박사 등 – 은 모두 핵심 근거가 부재한 

상태에서 이를 생성해내기 위해 동원된 우군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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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코로나 진원지 논리의 한계

두 논리는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재한바, 증명을 기다리는 

가설의 지위에 머물러 있으며, 이를 검증하는 작업은 앞서 본 것처럼 다양한 우군들

과 지지 관계를 수립해 나가는 과정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과정은 관계의 수립에 

필요한 통계나 해석적 접근을 동원하게 되는데, 데이터의 수집·선정과 관련한 환경

의 조작이나 주관의 개입 등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리가 개입될 

여지를 남기게 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그러한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는 원인과 

더불어 이를 분석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 살펴본다.

Ⅲ. 코로나 진원지 논쟁의 의미와 분석틀

과학이란 보이지 않는 실재(reality)에 대한 끊임없는 여정이다. 과학자는 보이

지 않는 실재를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 찾아간다. 예를 들어 미지의 행성에 대한 

관찰은 행성에 실제 가지 않더라도 그것의 존재와 성분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설과 설명, 대항 설명이 경쟁을 통해 

수립되고 규명된다. 가설은 행성을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수단의 확보를 통해 

실증되며, 이를 통해 발견된 실재는 그 행성의 형성 과정이나 미래의 운명과 같은 

새로운 실재에 대한 탐구를 촉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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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성에 도달하지 못한 채 그것을 관찰하는 과정에는 필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직접적 관찰 수단이 부재한 현실에서 연유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

서 과학은 실재의 발견이 아닌 현상을 매개로 하는 추적의 형태를 보이며, 그것을 

하나의 정설이나 다수설로 인정받는 작업은 청자를 설득하는 과정이다. 쿤(Kuhn 

2013)에 따르면 과학은 풀지 못한 수수께끼에 대한 해법을 제공함으로써 지지자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소수설에 불과했던 의견이나 관점은 점차 

다수가 지지하는 정상 과학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하여 정상 과학

이 되기 위한 경쟁은 지지 관계 확보 경쟁으로 볼 수 있다.

특정 논리에 대한 지지 관계는 점차 늘어나고 중첩되어 의미의 망을 이루며, 

시간이 흐르며 공고화와 조정을 거쳐 ‘요새화’된다(Latour 2016, 95-130). 정상 

과학이란 이렇게 체계화된 의미의 망이 외부로부터 난공불락의 지위를 획득하여 

상식 또는 당연시되는 지식으로 수용된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경쟁에는 

특정 관점을 지지하는 인간 지지자뿐만 아니라, 어떠한 주장을 사실로 만들어 주는 

비인간적 요소들과 맺는 관계가 개입할 수 있다(Latour 2016, 189-202). 예를 

들어 현재 이루어지는 코로나 진원지 논쟁에서 자연 기원설을 사실로 만들어 줄 

관계는 코로나가 인간에게 감염 가능한 형태로 변이를 야기한 중간 숙주와의 관계

가 될 것이며, 연구소 유출설의 경우 연구소 내의 데이터와 그것들을 해석함으로써 

얻어진 사실들 간의 관계가 될 것이다. 이는 비인간적 요인이 과학적 논쟁에 개입하

고 있음을 시사한다(Latour 1988).

정상 과학이라는 지위는 집단적 믿음을 생성하여 특정한 패러다임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토록 하는 원천이며, 그 결과 패러다임은 어떤 현상을 볼 때 취해야 

할 ‘당연한’ 관점이 된다. 정상 과학이 지니는 이와 같은 성격은 패권이라는 지위와

도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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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상과학의 출현 기제

패권이 구축되는 과정 또한 관계 확보 경쟁으로서의 성격을 보인다. 패권은 물리

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믿음의 산물이며, 주변국의 승인을 통해 얻어지는 상징 

자본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은진석 외 2020; Nexon et al. 2018, 669; 

Linklater 2019, 938-939). 이에 패권이 되고자 하는 국가들은 주변국의 승인을 

얻기 위해 자국의 역량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예로 명나라의 정화가 행했던 

원정사업과 미·소 사이의 달 탐사 경쟁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 무역과 과학 

기술의 영역에서 벌였던 패권 상징의 획득 작업이다(Musgrave et al. 2018). 은진

석 외(2020)는 최근 미·중 사이에서 벌어진 무역 전쟁에도 패권 상징을 두고 벌이는 

경쟁으로서 성격이 관찰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강대국들은 주변국의 승인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재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역할

은 경우에 따라 국제적 제도의 수립에 기여하거나 규범적 사고틀의 형성에 기여함

으로써 주변국과 지지 관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이를 공고화하는 기능을 수행하

기도 한다(Keohane 1986; Ikenberry 2001; Lake 2009, 45-62). 패권은 국가들

이 이구동성으로 특정 강대국을 지지하고, 그러한 지지 관계가 장기적으로 내면화

된 결과 지지자들에 의해 ‘당연시’되는 지위이며, 이는 현상에 대한 ‘당연한’ 관점으

로서 정상 과학이 지닌 성격과 유사성을 공유한다. 또한 패권 경쟁은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정화의 무역선과 달 탐사선 등과 같은 비인간적 요인의 포섭을 수반하

는 현상이라는 점에서도 정상 과학이 되기 위한 여정과 높은 유사성을 지닌다.



｜ 148 ｜ 연구방법논총 ｜ 2021년 가을 제6권 제3호

[그림 3] 패권의 출현 기제

과학과 정치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 확보 경쟁으로서의 공통된 성격은 과학

과 정치 사이에 모종의 동맹 관계가 성립되기 쉽도록 한다(Latour 1988; 

Latour 2018). 앞서 제시한 코로나의 진원지에 대한 논리들은 과학적 담론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의 공통된 목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진원지’라

는 실재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 발견 과정을 과학적 경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과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러

한 경쟁이 특정한 담론이나 관점, 또는 이익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이 될 때이

다. 때때로 과학자는 스스로의 이익을 탐닉하는 과정에서 학계에 손실을 끼치

기도 하였다. 과학은 가치의 중립성을 전제로 하지만, 특정한 이익이 개입한 

결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이다.

정상 과학으로의 이행을 위한 관계 수립 과정에는 실험과 검증에 소요되는 경제

적 비용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된다. 이에 기술 사회학의 일종인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과학에 내재된 사회적 성격을 환기함으로써 과학과 정치 

사이의 동맹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Latour 1988). 과학 기술들 중 상당수는 

과학적 발견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관계를 확보했을 때 비로소 현실화된다

(Wolfe 2017, 83-110). 이러한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이다(Callon 

1986). 자동차는 다양한 기술이 집약된 과학의 산물이며,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 

드는 막대한 예산과 자동차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은 비단 과학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예산의 분배자이자 법규 제정자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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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과학에 개입하며, 이 과정에서 세수 증대나 산업 발전과 같은 이익을 누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학은 전쟁이나 경제적 생산수단의 변화를 일으켜 이에 

성공한 국가의 국제정치적 위상을 제고한다. 이러한 관계를 정치와 과학 사이의 

동맹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사례는 프랑스의 백신에서(Latour 1988), 냉전에 이르

기까지 다양하다(Wolfe 2017). 양자는 서로에게 부족한 자원을 제공하는 한편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승적 효과를 제공하지만, 한편으로 상대

방의 이익에 구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 요인도 있다.

[그림 4] 과학과 정치의 동맹

본 연구는 코로나 진원지 논쟁이 지니는 과학과 정치의 양가적 속성을 감안하여, 

이를 네트워크 국제정치론의 시각에서 분석할 것이다. 네트워크 국제정치론이란 

사회학에서 유래한 네트워크의 주요 개념들을 국제정치에 적용하는 접근으로, 이

를 활용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진바 있다(Bueger et al. 2014; Walters 2002; 

김상배 2008; 2011; 2014; 홍민 2013; 은진석 2019). 네트워크 국제정치론은 

사회관계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개별적으

로 적용하거나 이들을 메타 이론적으로 활용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을 행할 것이다.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코로나 진원지 논쟁의 과학적·정치적 고찰에 다음과 

같은 면에서 적합성을 지닌다. 첫째, 동 이론이 과학과 정치를 매우 밀접하게 다루

고 있다는 점이다. 애초에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과학적 지식이 만들어지는 과정

을 사회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후 정치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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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으로 확산되었다.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수립에 결정적으로 공헌한 것으로 

평가받는 라투어는 학자 초기 시절 권력 정치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인바 있으며

(Harman 2014), 이는 과학과 지식의 수립 과정에 내장된 정치적 속성에 대한 

동료 학자들의 공감대를 얻었다(Latour 1988, 3-7; Law 1992, 386-389; Barry 

2013, 414; 홍성욱 2010, 30-31). 이와 같은 성격은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과학과 정치를 접목한 분석의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동 이론이 취하고 있는 행위 주체에 대한 관점이다.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은 인간, 국가, 사물, 동물 등 다양한 대상에게 동등한 행위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평평한 존재론(flat ontology)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학과 

정치라는 이질적 대상을 동일선상에 두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이론이 

제시하는 행위소(actant) 개념은 행위자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이 개념에 따르면 

국가나 인간과 같이 우리가 단일 행위자로 이해해 온 대상은 이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관계로 묶여 만들어진 행위하는 구조에 해당한다(Latour 2005, 54; 

2009, 343-358; 은진석 외 2021a, 128-129). 따라서 국가, 패권, 정상 과학과 

같은 다양한 대상은 모두 다수의 행위소들이 관계를 맺은 결과물이자 그 자체로서 

행위소이며, 관계를 통해 정체성과 의미를 얻게 되는 한편, 그러한 관계의 반대편에 

존재하는 타자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끼친다.

셋째, 관계를 분석의 중심에 두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분석 방법 때문이다.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이 행위소를 주체의 반열에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본 연구가 

관계를 분석의 중심에 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돌맹이를 행위의 주체로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행위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 돌맹이의 

행위 능력은 돌부리를 걷어찬 인간의 행위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형태로 표현된다. 

따라서 돌맹이를 행위 주체로 만드는 것은 그것과 인간 사이에 발로 차는 행위를 

매개로 맺어진 관계이며,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역학을 번역(translation)이라 명명하였다(Callon 1986, 24-28; Latour 1988, 

160). 번역은 관계의 단절이나 연결, 변형과 공고화 과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에서도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며(은진석 외 2021b), 그것이 

지니는 성격을 감안할 때 정상과학과 패권의 수립 조건으로 관계를 제시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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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효과적인 분석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식에 대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이다. 동 이론은 기성 지식이 

지니는 ‘당연한 것’으로서의 지위에 지속적인 의문을 제기할 것을 주장한다. 본 

이론이 제시한 개념인 블랙박스(black box)는 내부를 볼 수 없는 암상자를 의미하

는데, 의문을 제기할 수 없어 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대상을 지칭하

는 개념이다(Callon 1986, 28-33; 홍성욱 2010; Latour 2016, 15). 이로 인해 

블랙박스는 의심받지 않는 믿음의 대상이 되며,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된다. 정상 과학과 패권은 당연시 되는 무엇인가를 의미

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블랙박스가 실현된 상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기한 블랙박스와 연관되는 개념으로 의무 통과 지점(obligatory 

passage point)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무 통과 지점이란 번역을 위해 

반드시 거쳐 가야할 지점을 의미하며, 맥락상 번역을 불가능케 하는 대상을 지칭한

다(Callon 1986, 26-27; Bueger et al. 2014, 38-40). 이러한 기능으로 인하여 

의무 통과 지점은 블랙박스의 유지나 행위소의 단일성 지속에 기여할 수 있는데, 

이는 동 지점이 블랙박스의 해체를 야기하는 ‘적대적’ 번역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무 통과 지점은 새로운 행위소의 출현이나 이를 우회

하기 위한 번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파훼될 수 있으며, 블랙박스 또는 행위소

의 해체를 야기할 것이다.

현재까지 제시된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보면 이렇다. 행위소는 새로운 행위소, 

또는 블랙박스의 형성을 위해 번역을 행한다. 번역 과정에는 새로운 관계의 수립이

나 변형이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 이러한 관계의 변형은 이전에 존재하던 블랙박

스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기존의 블랙박스와 행위소가 

해체되거나 새롭게 형성되는 결과를 야기하며, 이때 의무 통과 지점의 장악과 생성

은 그러한 과정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끊임없이 반복됨으로

써 국제정치를 지속적인 사회적 변화의 과정으로 만든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미·중 사이의 경쟁에도 이러한 역학이 관찰된다. 중국의 

부상과 뒤이은 일련의 적극적인 대외 정책은 중국과 세계를 잇는 번역 작업의 

일환이었는데, 이는 미국이 구축한 패권 질서, 즉 블랙박스에 변화의 압력을 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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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미국은 중국이 행하는 번역에 대항하는 번역을 행하는 한편 의무 통과 

지점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나 백신, 반도체

와 같은 과학·기술 영역의 행위소들이 연루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코로

나 진원지 논쟁은 미·중이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략 경쟁의 한 영역으

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살펴보는 작업은 과학과 정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넘어 미·중 관계의 분석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Ⅳ. 코로나 진원지 논쟁의 국제정치적 함의

미국과 중국의 관점에서 코로나 진원지에 관한 논쟁은 두 국가 사이에서 진행 

중인 관계 확보 경쟁의 한 국면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번역 경쟁의 양상으로 나타나

며, 의무 통과 지점의 여하에 따라 블랙박스의 형성·유지·해체에 기여한다. 냉전시

기 이래 미국이 동북아와 서유럽에 위치한 행위소들과 맺은 관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냉전의 종식, 9/11 테러, 2008년 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약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미국이 구축한 블랙박스 또한 점차 투명해졌으

며, 이로 인하여 미국이 지니는 패권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의문을 제기한 대표적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공공재 공급자

로서 미국이 지니는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이라 

불리는 행위소의 생성과 더불어 이를 매개로 하는 일대일로를 추진하였다. 이를 

역내 국가들과 지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국의 번역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중국은 미국에게 신형대국관계를 제안하는 등, 자국과 미국의 정체성에 

변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중국은 최근 일어난 코로나 사태를 백신 외교를 통한 영향력 확대의 기회로 

삼고 있다(은진석 외 2021a). 이는 최근 미국이 백신을 공공재로 전환하라는 국제

사회의 압력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모습과 대조되는 것이다. 중국 백신의 효능

에 대해서 일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제사회에서의 공공재 공급자

로서 중국이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미국에 부정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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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과의 관계 수립에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미국이 주도해온 블랙박

스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에게 있어 중국이 행하고 있는 번역 작업은 미국이 장기간 유지해온 블랙박

스와 이를 보호하는 의무 통과 지점인 전통적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Callahan 2018, 756-759). 이러한 인식하에서 미

국은 중국의 번역을 차단하는 의무 통과 지점을 보강하고, 수년간 중국이 구축해 

온 관계를 해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코로나 진원지 논쟁을 활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

서 미국은 연구소 유출설이라 불리는 의미의 망과 동맹을 맺었다. 연구소 유출설에 

대하여 바이든 행정부는 중립적 태도를 표방하지만, 해당 담론이 지지자를 확보하

고, 이를 바탕으로 독립적 행위소가 되어 미·중 관계에 영향을 끼치도록 방치한다. 

또한 미국은 이를 중국에 대한 번역 작업의 매개로 삼는데, 그 세부 내용과 전략적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와 중국 사이에 인지 관계를 맺어주고, 이를 공고화하여 중국에 

부정적 효과를 유발하는 블랙박스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코로나 진원지 논쟁은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논쟁은 반복될수록 무의식적 인지 관계

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레이코프(Lakoff 2012)는 인간의 뉴런이 특정한 

이미지나 은유, 또는 언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이후에도 이러한 인지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5) 이 관계는 사실과 무관하게 만들어질 수 

있으며, ‘코로나’라는 용어에 대입하는 단어로 ‘중국’을 무의식 중에 자리 잡도록 

한다. 이는 코로나와 중국, 그리고 담론에 노출된 개인 사이에 공고화된 관계를 

형성하여 ‘코로나의 기원은 중국’이라는 블랙박스를 형성하며, 이를 통해 후술할 

중국에 대한 적대적 번역이 야기하는 효과를 증폭시킨다.

둘째, 중국의 국내 관계 해체를 위한 번역 작업이다. 코로나 사태 발생 초기, 

중국은 바이러스의 창궐 가능성을 경고한 의사인 리원량(李文亮)에 대하여 언론 

통제를 가한 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이 대중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코로나에 감염된 

리원량의 죽음이 알려지자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증가하였다(BBC 2021b). 

5)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뉴런 징발(neural recruitment)’이라는 기제이다. 해당 기
제가 야기하는 정치적 효과에 대해서는 레이코프(Lakoff 2012)의 연구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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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미디어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는 리원

량 사태가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의 권리 요구를 촉발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Ma 

et al. 2020). 따라서 리원량은 그와 맺는 관계의 주체가 누군가에 따라 당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소이며, 미국은 연구소 유출설을 

매개로 이러한 관계를 선취하고자 한다. 미국은 이를 중국의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

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정보의 자유와 같은 중국 내 인권 

담론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다. 이는 중국 당국과 대중 사이 관계의 맥락에 변화를 

초래하는 한편, 인권 문제가 빈번하게 회자되는 지역들, 이를테면 신장, 티벳, 홍콩, 

대만과 같은 지역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연구소 유출설은 중국 내 정부와 대중 사이에 형성된 지지 관계를 해체하기 위한 

번역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중국의 내정 개입 불가론을 약화시키기 위한 번역 작업이다. 중국은 오래

전부터 국내 문제에 대한 국외 개입을 차단해 왔다. 이를 소위 내정 개입 불가론이

라 부를 수 있는데, 점차 블랙박스가 되어왔다. 주변국들은 중국의 내정 개입 불가 

문제를 당연시하는 관점을 갖게 되었으며, 그 결과 중국과의 대외 관계에만 집중하

게 되었고, 이는 중국의 일당 체제 유지에 기여한다. 중국은 코로나 문제 또한 

내정 문제로 상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외부의 개입이나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어해 왔다. 연구소 유출설은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내정 개입 불가론의 블랙박스를 약화시키기 위한 번역 

작업이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실제 데이터 공개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 이는 향후 

중국의 또 다른 ‘내정 문제’들에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는 

중국이 구축한 내정 개입 불가론의 블랙박스가 해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중국이 지속해서 개입을 거부할 경우 미국은 이를 냉전 시기부터 중국에 입혀진 

권위주의 국가로서의 블랙박스 유지에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대외적으로 중국이 

추구해온 우호적 관계수립 작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며, 만약 그러한 작업이 성공

하더라도 중국과 유사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국가로 관계의 범위를 제약하는 효과

를 유발한다. 그 결과 연구소 유출설은 일대일로와 같은 중국의 번역 전략을 방해하

는 의무 통과 지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미국이 추진하는 쿼드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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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등과 연계될 경우 강력한 차단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다.더욱이 최근 영국 및 프랑스가 주축이 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개입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 가고 있는 현실은 이러한 작업이 지니는 함의를 

보다 심대하게 할 것이다(조은정 2021).

한편 상기와 같은 미국의 번역 시도에 대항한 의무 통과 지점의 구축을 위하여, 

중국은 자연 기원설이라는 행위소와 동맹을 맺고 있다. 먼저 자연 기원설은 코로나

와 중국 사이의 관계를 재난-피해자 관계로 재구축함으로써 코로나 관련 논쟁이 

지속되었을 경우 형성될 수 있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하는 효과를 

지닌다. 이 담론을 따르면 중국 또한 자연에서 유래된 재난의 피해자로서, 코로나는 

인재(人災) 또는 관재(官災)가 아닌 천재지변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미국이 

중국과 코로나 사이에 맺으려 했던 재난-숙주 관계로서의 의미는 상실되는 효과가 

있다.

둘째로 자연 기원설은 연구소 유출설이 요구하는 연구소 데이터 제공 문제, 나아

가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일축하는 의무 통과 지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자연 기원설이 정상 과학이 될 경우 코로나 진원지 담론에서 연구소는 

자연스럽게 배재되며, 그 결과 연구소 유출설을 매개로 미국이 행한 번역 시도 

또한 무산되는 수순을 밟는다. 이는 정보 투명성에 대한 요구에도 영향을 끼친다. 

코로나 자연 기원설은 데이터 공개에 대한 논의를 주변화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중국을 구성하는 국내의 행위소들 사이의 관계를 약화시키고자 하였던 미국의 번

역 작업은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반대로 중국이 표방하는 내정 개입 불가지론의 

블랙박스는 생명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더욱 공고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셋째, 자연 기원설은 중국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으로 닥친 재난에 대항하여 공공재 공급에 앞서는 강대국 이미지를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이는 중국이 추진 중인 주변국과의 관계 수립 전략에 더욱 탄력을 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미지를 음모론 신봉국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 이는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끼쳐 미국이 구축 중인 쿼드와 같은 의무 

통과 지점의 우회 및 돌파 가능성을 상승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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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쟁은 패권이라는 지위를 얻기 위해 주변국과의 관계를 두고 벌이는 

번역 경쟁이며, 코로나 진원지 논쟁은 그러한 번역 과정에 유·불리를 초래하는 

변수로 활용되고 있다. 양국은 자국에 유리한 담론과 동맹 관계를 수립하여 이익을 

추구하며, 이 과정에서 ‘과학적 해석’은 정치적으로 동원된다. 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정치와의 동맹은 매혹적인 기회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그 진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과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그에 따른 물적 지원을 

촉발할 수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동맹이 지나치게 가까워질 경우이다. 퍼즐 풀이

로서의 과학은 사사로운 이익의 추구와 연계될 때 현상을 호도할 수 있으며, 이는 

과학과 정치 사이 동맹의 부패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는 양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연출할 것이다. 자연 기원설과 연구소 기원설에는 모두 결함이 있으며, 이에 대한 

과도한 옹호나 배재는 과학적으로 볼 때 적절한 태도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정치가 

이에 개입함으로써 두 개의 논리는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은 

과학이 정치에 희생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증폭시킨다.

[그림 5] 코로나 진원지 논쟁과 미·중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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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인간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며,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도 가치가 개입한다. 어떤 주장이나 논리에 과학적 

근거를 입히기 위해서는 그러한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검토함으로써 획득된 

객관성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코로나의 진원에 대한 두 진영의 논쟁은 

분명히 과학적 의미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논쟁이 지니는 성격으로 인해 정치적 

사안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과학은 현상에 대한 해석과 관찰

을 통해 실재에 가까워지는 문제 풀이의 여정이며, 이 과정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할 

경우 해석과 관찰 결과에 의도치 않은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 진원지 논쟁을 미·중 관계의 맥락에서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해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미국이 지지하고 있는 연구소 유출설은 그간 중국이 추진해 온 역내에서의 

우호적 관계 구축을 억제하고, 내정 불간섭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의문을 가하기 

위한 매개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자연 기원설과 상호지지 관계를 맺음으로

써 미국으로부터 가해지는 적대적인 번역 작업의 차단을 도모한다. 두 논리는 각각 

바이러스의 기원을 자연과 인간의 의지 사이의 문제로 양분하고 있는바, 상호간의 

공약 가능성(commensurability)은 매우 낮다. 이에 두 논리 사이의 관계는 정상 

과학이 되기 위한 경쟁 관계가 되며,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정치적 의도의 개입 

가능성 또한 고조되고 있다.

명확한 실체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상이한 요소들 사이의 논리 관계를 무리하게 

구축하다 보면 사실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는, 과학과 정치의 성격을 

감안할 때 정당하다. 문제는 이들 두 영역 중 한 영역이 다른 하나를 잠식하려 

할 때 심각해진다. 이 경우 왜곡된 결과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실패’가 

아닌,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코로나의 진원에 

대한 논쟁은 미래에 있을 또 다른 팬데믹을 예방하기 위한 건설적 논쟁이 되어야 

하며, 특정한 정치적 이익에 봉사할 수 있음을 항시 경계해야 한다.

바이러스는 그 기원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고, 그것을 찾기 위한 노력이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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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그 어려움은 배가 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논쟁에 연루된 당사자 및 국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필요로 하지만, 논쟁에 내재된 

성격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 

코로나의 기원을 탐색하기 위한 미·중 사이의 협력은 양국의 신뢰 회복을 전제로 

하는데, 이들이 국제 질서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현 시점에 그러할 가능성은 요원하

다. 미·중 경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무역 분쟁을 기점으로 양국은 남중국해 해상 

영역에서 긴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기술 영역 분야에서 경쟁하는가 하면, 최근 

백신의 생산과 공급을 두고 경쟁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전략 경쟁의 구조 속에서 

바이러스는 인류들 사이의 협력이 아닌 갈등의 매개가 되었으며 과학은 정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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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 화상통화 심리도식치료 집단상담을 중심으로 -

권문선**·최성진***

논문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대에 화상통화 방식으로 실시한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
이 대학생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부산 D대학교 대상으로 2020년 11월 SNS 및 대학홈페이지에 실험 참가 안내문
을 보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대상자 중, 무선 표집으로 44명을 선정해 통제집단 
15명, 온라인집단 14명, 대면집단 15명으로 무선 할당하였다. 온라인집단은 화상
통화 방식으로, 대면집단은 면대면 방식으로 집단상담을 하였고, 통제집단은 무처
치 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8회기로 구성되었으며, 매주 1회, 회기 당 60~90분씩 
진행하였다. 그리고 우울척도,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여 사전-사후-추수 검사
를 실시하였다. 세 집단 간 동질성 검증은 각 종속 변인의 사전점수를 일원 배치 
분산분석으로 실시하였고, 연구 문제 검증을 위해 세 집단의 점수를 비교하는 
이원 배치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통제집단, 온라인집단, 대면
집단의 사전-사후, 사전-추수, 사후-추수 측정치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
였다. 분석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온라인집단과 대면집단 및 통제집단은 자아존
중감에서는 효과가 없었으나, 우울은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추수에도 그 
효과가 지속되었다.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은 우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심리도식치료, 대학생, 우울, 자아존중감, 화상통화

* 이 논문은 권문선(2021)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동명대학교 석사, 주저자
*** 동명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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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현대인들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와 사건 사고, 스트레스, 
불면증 등 여러 자극으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심리·사
회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전반적인 정신 기능도 저하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정
적인 감정이 생기고,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Beck 1967). 또 부정적인 
감정은 자신의 감정조절을 어렵게 하고 의욕·관심·정신활동 저하, 초조, 식욕 저하, 
수면 증가 또는 저하를 겪게 한다(Beck 1967). 그래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과 
심리·사회적인 문제 등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우울이 발생하기도 한다
(Beck 1967).

우울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경험을 양극단으로 평가하고, 이들은 삶 속에서 고통
을 유발하거나 자기 패배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한다(Beck 1967). 그래서 주관적 
고통, 슬픔, 무망감 등의 증세가 생겨 우울장애로도 불리며, 일상생활을 방해할 
만큼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는 증후군이 생기게 된다(김인용 외 2016). 우울 증후군
은 일상생활과 삶에 영향을 주어 자신이 의도했던 것과는, 반대로 작용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우울한 기분이 지속된다고 한다(권이정 2010). 그리고 우울은 생애 
초기 주 양육자와 타인과 상호작용 안에서 자신의 기질로 핵심적 정서 욕구가 
좌절될 때 결핍된 욕구로도 생긴다(Young 1990). 그래서 결핍된 욕구 중심으로 
부적응 심리도식이 형성되고, 이는 자동적 사고나 역기능적인 가족과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에 영향을 준다(박미정 2019). 또한 부적응 심리도식은 타인과의 부정적
인 관계 경험을 겪으면 우울, 긴장, 고립, 단절, 공격성 등이 나타나게 된다(조성호 
2002; 강정은 2012). 이렇듯 현대인들의 부적응 심리도식은 생애 초기 주 양육자
와 불안정 애착 및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으로도 생기며 우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Young et al. 2003). 그리고 우울로 인해 현대인들은 낮은 자아존중감과 
불안, 분노 등 부정적인 심리 경험 또한 겪고 있다(선안남 2011).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판단하는 주관적인 평가로, 
목표를 성취하거나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성함으로써 형성된다(Kwon et al. 
2008). 즉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얼마나 유능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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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지적인 태도와 정서적인 느낌이다(Kwon et al. 2008).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생활을 가치 있고 보람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며, 원만한 
사회생활과 더불어 활력있는 생활을 한다(Rosenberg 1965). 하지만 자아존중감
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한다(김금
정 외 2018). 또한 자신은 쓸모없고 무가치하며, 약하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자신을 
공격하고, 학대하며, 열등감을 가진다(Rosenberg 1965).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아동기부터 형성된 부적응적인 패턴으로 인해 자신을 공격하고 학대하는 부적응적
인 심리도식과 연관이 있다. 이러한 부적응적 심리도식의 결과로 자신은 결함이 
있고, 열등하고, 타인으로부터 무시, 거절, 비난을 당하는 상황에서 자기 패배적인 
생각을 가진다(Young 1990). 하지만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긍정적인 정서로 인해 
우울 수준이 낮아지고, 대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등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정신건
강을 유지하는 주요 변수로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Min 2010). 삶의 질은 
우울 및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Min 2010), 우울과 관련된 변인 중 
특히 자아존중감은 심리사회 중재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Choi et al. 2005).

초기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타인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이고,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단계이다(Erikson 1968). 하지만 대학
이라는 새로운 환경 변화로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이 발생하고 있다(안하얀 외 
2010). 전국대학생에 실시한 심리적 위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업 적응 어려움 
73.7%, 불안 41.2%, 섭식 문제 23.5%, 우울 18.8%, 자살충동 14.3%를 경험하고 
있다(오해영 외 2016). 그리고 대학생들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우울, 불안, 대인관
계에서 예민함의 수치도 높아지고 있다(오해영 외 2016). 그리고 대학생들은 진로, 
취업 등 일상생활에서부터 사회적 관계까지도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다(주은선 
외 2016), 심리적 어려움의 결과로 우울, 자아존중감 저하, 의욕 상실, 대인관계 
능력, 학업능력이 저하되고 있다(Park 2013). 이렇듯,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 적응
에 어려움을 느끼고 우울, 불안, 자살충동 등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우울장애는 정신건강 영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건강한 성인기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발달과업의 성취가 중요하
다. 이를 위해 정서 문제를 조절하고 관리하여,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게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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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이 필요하다(조화진 외 2010). 그래서 대학생들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울과 자아존중감은 심리도식치료가 대학생활 적응과 정서적 문제 조절, 양식을 
인식하고 관리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

심리도식치료는 인지치료, 애착 이론, 게슈탈트 치료, 대상관계이론, 구성주의, 
정신분석치료를 통합한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인지치료를 통해 도움을 받기 어려
운 만성적인 우울과 불안, 성격장애의 치료 방법을 의미 있게 확장 시킨 치료이다
(Young et al. 2003). 심리도식치료의 핵심은 제한된 재양육, 양식을 인식하고, 
관리하며, 개인이 현재 경험하는 정서적·인지적·행동적 패턴을 변경하는 작업이다
(Young et al. 2003). 심리도식치료의 효과는 자신의 생활양식과 도식을 이해하
고, 재해석하며, 심리도식이 덜 빈번하게 활성화되어, 원 상태로 회복하는 속도가 
빨라진다(Young et al. 2003). 이는 심리도식치료가 자신의 심리도식을 발견하
고, 심리도식이 생기게 된 원인을 이해하도록 심상 작업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정서적 욕구에 성숙하고 더 적응적인 방식으로 핵심적 정서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도움을 주어 어려움을 완화하도록 한다. 따라서 심리도식치료가 대학생들
의 어려움인 우울, 불안, 학업 적응 등 어려움을 완화하여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도
록 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코로나19)으로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전 세계로 확산된 호흡기질
환으로 국내에서는 2020년 1월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진
자가 발생하여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에서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백신접
종을 하고 있고,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계속된 확산과 장기화로 인하여, 감염의 두려움과 불안이 
사람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가 되고, 온라인상담이 증가하는 ‘언택트(Untact)’ 문화가 사회 전반에 걸쳐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언택트’ 문화는 심리상담 영역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대면상담의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는 화상통화 상담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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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온라인 심리치료는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화상통화 
심리치료가 있다. 화상통화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화면을 통해 서로의 모습을 
보고, 대화하며, 컴퓨터 웹을 통한 상담이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화면을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 화상통화 상담의 장점은 첫째, 내담자의 움직임을 통하여 시각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어서 대면상담과 유사하다. 둘째, 화상 시스템을 이용한 상담으로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한 편리성으로 인해 만족감을 충족한다. 셋째, 온라인상담은 
실시간으로 내담자와 화상 대면으로 상담을 하므로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하다. 
넷째, 대면 심리치료보다 상담실 유지비, 인건비, 부대비용의 감소로 치료비를 낮
출 수 있다(우정정 외 2021).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담은 공황장애, 사회 불안장
애와 같이 공공장소를 기피하고, 집 안에만 있는 내담자들에게도 심리치료의 기회
를 제공한다(임성진 외 2017; Knaevelsrud 2010). 이처럼 화상통화 심리치료는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적 한계점이 사라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시대로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을 화상통
화 방식으로 실시하여 대학생들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그리
고 화상통화 방식으로 진행하는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비교집단을 
두어 면대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도식’이라는 용어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는데, 특히 심리학에서 자주 
쓰이며, 주로 인지발달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한다. 그리고 도식은 어떤 사건의 
특별하게 다른 측면을 추상적으로 표상한 것으로,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요소들이
고, 개인이 경험하는 삶을 이해하는 조직화 원리가 도식이다(Beck 1967). 그리고 
도식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주 양육자와 여러 타인과 상호작용 안에서 형성되기도 
한다(Young 1990). 형성된 도식은 자신의 기질과 핵심적 정서 욕구가 좌절될 
때 결핍된 욕구 중심으로 부적응 심리도식이 형성된다고 한다(Young 1990). 이처
럼 부적응 심리도식 형성을 촉진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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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et al. 2003). 첫째, 아동기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좌절되는 경우로, 초기
환경의 결핍으로 형성된다. 둘째, 외상 또는 고통을 겪는 생애 초기경험으로, 아동
은 상처를 입거나 고통을 받을 때 형성된다. 셋째, 아동의 욕구가 너무 많이 충족된 
경우이다. 넷째, 중요한 타인을 내면화 혹은 동일시하는 경험에서도 생성된다. 이
렇게 형성된 심리도식은 전 생애에 걸쳐 정교화되어, 발전하며, 생애 후기의 경험 도
식이 더 이상의 기존 도식에 적용될 수 없을 때까지 영향을 준다. 그리고 심리도식은 
개인의 인지적 일관성 욕구로 인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확하거나 왜
곡되어도 유지한다. 그래서 심리도식은 자동적 사고나 역기능적 가족과 인간의 사
고,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으로도 심리도식을 설명한다(박미정 2019). 
또한 심리도식은 여러 타인과 관계 속에서 부적응 심리도식이 형성되고 발전하여 고
립, 단절, 몰락, 상실 우려, 긴장, 공격성, 우울이 나타난다(조성호 2002; 강정은 
2012). 특히 공격성은 자아존중감이 낮을 때 더욱더 많이 보이게 되며, 이는 부적응 
심리도식의 영향이다(김금정 외 2018). 이러한 부적응 심리도식은 전반적인 정신건
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울 증상의 발현과 유지요인이다(Young 1990). 

우울은 슬픔, 공허감, 짜증스러운 기분과 그에 수반하는 신체적, 인지적 증상이
며, 개인의 능력을 현저하게 저하하는 부적응 증상을 의미한다(APA 2013). 우울은 
‘마음의 감기’라고 부르는 가벼운 우울감에서부터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우울함
까지 광범위하다. 그리고 우울은 기분 변화로 인하여 고독과 슬픔, 무관심과 자기 
비난, 자기 자책 등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가진다(Beck 1967). 또 우울한 사람은 
우울을 감추고 도피하며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고, 식욕 저하, 불면증, 정신운동 
지연, 초조함을 느낀다(Beck 1967). 이로 인해 우울을 한 번 경험한 사람은 우울을 
다시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권석만 2003). 이는 우울한 사람들이 부정적
인 사고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권혁희 2002). 그리고 우울은 사고를 왜곡하게 하는 
패턴의 인지적 성향이 주위와 관심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여, 애착 불안이 심할수
록, 내적 작동모델이 부정적이어서 우울하다고 한다(이주영 외 2012). 특히, 우울
한 상태에서는 부정적 사고가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우울이 개인
의 특성이 아니라 기분 상태에 의존적임을 알 수 있다(문현미 2005). 사람들의 
부정적 사고는 우울한 기분의 결과이고, 정상적인 기분 변화부터 정신병적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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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연속선상에 있으며, 개인 차이는 있다(Beck 1967). 우울한 사람들이 나타내
는 인지 형태로는 정상인과는 다르게 자기 자신과 자신의 경험,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는 세 가지 주요 형태로 구성된다(Beck 1967). 첫째, 자신에 대한 부정적 
견해로 자기 자신을 결점이 많고, 부적절하며,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여긴다. 또한, 불쾌한 경험을 자신의 심리적·도덕적·신체적인 결함 때문으로 생각
한다. 이로 인해 자신을 평가 절하하고 비난을 한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얻는 데에 필요한 자질들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믿고 있다. 둘째, 자신의 
경험을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우울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방해하는 장애물로 생각하거나 자신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존재로 잘못 
해석한다. 셋째,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 우울한 사람은 미래를 자신의 현재 
어려움이나 고통이 계속 지속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은 곤경과 좌절, 
박탈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믿어, 어떤 과제를 생각하면 실패를 먼저 생각한다. 
이로 인한 우울 증상은 정서적 증상과 수면장애 등 생리적 증상을 동반하고, 고독감
과 좌절감 등 고통스러운 정서 상태가 지속된다. 그리고 우울한 사람은 자살 등 
죽음을 부정적이며 비관적인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들은 정상인과는 다른 자신의 
경험에 대해 부정적인 해석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기대로 인지 왜곡을 한다. 그리하여 우울은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현재 젊은 세대보다 앞으로 더 젊은 세대가 점점 더 높은 우울증 빈도를 보이게 
되며, 우울증을 겪는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다(이경희 2011).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아존중감은 사람들이 발달하고 변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그리고 개인이 바람직하게 적응하고 건전한 성격 
발달 및 자아실현에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을 판단하는 
주관적인 평가이며, 목표를 성취하거나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형성된
다. 즉, 자아존중감은 가족과 타인으로부터 존중과 수용 및 관심으로 자신을 얼마나 
유능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지에 대한 인지적인 태도와 정서적인 느낌이다
(Kwon et al. 2008). 한편 윌리엄 제임스(Willian James)는 자아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했으며, 자아존중감을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박
수연 2020). 그래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원만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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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영위함과 더불어 활력 있는 생활을 한다(Rosenberg 1965). 하지만 자아존
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자신과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김금정 외 2018). 그리고 자신을 쓸모없고 
무가치하며, 약하다고 생각하는 등 자신을 공격하고, 학대하며, 열등감을 가진다
(Rosenberg 1965), 그래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우울하고 불안이 높으며, 
대인관계 문제 및 고립되어 있다(Rosenberg 1965). 이는 아동기부터 형성된 부적
응적인 패턴으로 만성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리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사회
적으로 부적응적인 행동을 한다(Young 1994). 이러한 부적응적인 패턴과 행동으
로 자신은 결함이 있고, 열등하고 취약한 존재로 느끼게 된다. 특히, 이들은 타인으
로부터 무시, 거절, 비난을 당하는 상황에서 경험한 부정적이고 강렬한 자기 패배적
인 생각을 하고 있다(Young 1994).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인 
정서에 해당하는 분노 감정을 부적응적으로 표현할 가능성이 작다(Kim et al. 
2010).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적응력도 높고,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
이라서 가정과 학교, 개인 문제와 사회 등에 원만하게 적응한다(강희숙 외 2009).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낮은 사람에 비해 자기가 유능하다고 느끼며, 스트
레스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김미란 2002). 또, 자아존중감
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인 정서로 인해 긍정적인 사고를 함으로 학교생활 적응 
또한 높다(차경애 2007). 이렇듯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정서로 우울 
수준이 낮아지고, 대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등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주요 변수로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Min 2010). 삶의 질은 우울 
및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Min 2010), 우울과 관련된 변인 중 특히 
자아존중감은 심리사회 중재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Choi et al. 2005).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은 사회적으로 대학생의 우울이나 자아존중감 문제에 
관심을 끌게 된다.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학교, 가정, 대인관계 등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긍정적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준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만족과 적응력이 높고, 학업 성취감도 높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슬픔, 
우울, 무기력함의 경험을 통해, 중증 우울로 진행될 수 있어,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중심역할을 하게 될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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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위해 우울이 유발되고 자아존중감을 낮게 만드는 요인들을 제거하는데 사
회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의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심리도식치료가 대학생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 저하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Ⅲ. 방 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소재 D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무선 표집으로 
44명을 선정하였다. 그중 통제집단 15명, 온라인집단 14명, 대면집단 15명으로 
무선 할당하였다. 하지만 통제집단 5명, 온라인집단 1명, 대면집단 2명이 탈락하
여, 통제집단 10명, 온라인집단 13명, 대면집단 13명, 최종적으로 36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는 본 연구 목적과 검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2. 측정도구

1) 벡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II; BDI-Ⅱ)

Beck(1961)이 개발된 자기 보고식 척도로 우울증의 인지적, 신체-정신적요인
을 포함한 21문항으로 자기 평가형 설문지이다.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4판(DSM-IV: Diagnostic and Statistic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 이하 DSM-IV)이 발표되면서 우울 증상의 진단 기준에 합당하게 
2판으로 개정하였다. 이 검사는 최근 1주일 동안 느낀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한 
문장을 선택하도록 한다. 점수는 0점에서 3점으로 구성된 4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 범위는 0~63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한 우울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84이다. 



｜ 176 ｜ 연구방법논총 ｜ 2021년 가을 제6권 제3호

2) 자아존중감 척도(Self Esteem Scale; SES)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전병제가(1974)가 번안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긍정 5문항, 부정 5문항으로 총 10문항이다. 점수는 1점에서 5점까지 
구성된 5점 Likert식 척도로 긍정적 문항에 대해(1=전혀 그렇지않다, 2=별로 그렇
지않다, 3=보통이다, 4=대부분 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부정적 문항
에 대해서는 역 채점으로 처리한다.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83이다.

3. 절차

본 연구는 2020년 11월 IRB 승인을 받은 후, 부산소재의 D대학교 재학생에게 
본 프로그램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여 신청을 받아 무선 표집으로 44명 선정해 
통제 15명, 온라인 14명, 대면 15명을 무선 할당하여 배정하였다. 그 중 통제집단 
5명, 온라인집단 1명, 대면집단 2명은 2회이상 불참, 집단활동 시간에 불성실한 
집단원, 개인적인 사유로 집단에서 탈락하여 총 36명의 자료를 사용했다. 통제집
단, 온라인집단, 대면집단은 사전-사후-추수 검사인 통제 집단  설계
(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방법을 사용하였다. 온라인, 대면집
단은 본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통제집단은 대기집단으로 무 처치하였다. 측정 
도구별로 통제, 온라인, 대면집단 간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수 검사 결과를 비교하
였다. 추수 검사는 프로그램이 끝난 4주 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8회기로 구성되었으며, 매주 1회기씩 회기당 60~90분으로 진행
되었다. 온라인집단은 화상 프로그램 줌(ZOOM)으로 진행했고, 대면집단은 부산
소재 D대학의 상담실에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 예비모임을 가졌고, 
온라인집단의 심리도식치료 매뉴얼은 우편으로, 대면은 직접 전달하였다. 프로그
램 매뉴얼에 있는 활동지에 따라 진행하였고, 연구자는 활동 전후 집단원들에게 
피드백을 주고 난 후 느낀 감정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사후분석을 위해 집단원들의 
동의를 받아 프로그램을 녹화하였다. 동의서는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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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단체방을 통해 받았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로부터 수집
된 정보, 프로그램 진행 기록 및 연구 결과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4.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집단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은 『성격장애 및 우울장애 내담
자의 효과 검증을 나타내기 위한 심리 도식치료 매뉴얼』(Farrell et al. 2013)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심리 도식치료 프로그램 메뉴얼은 심리도식치료 창시자인 
Young(1990)이 개발한 심리도식치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출판물이다. 이 매뉴얼
은 누구나 심리도식치료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게 이론의 핵심을 소개하고, 심리도
식치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심리도식치료는 급성 증상이 아닌 심리 장애의 만성적이고 성격적인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되었다(Young et al. 2003). 특히 성격장애 환자와 우울, 불안 
및 섭식 문제, 부부 문제, 대인관계 문제 등을 치료에 효과적이다(Young et al. 
2003). 이는 심리도식치료가 성격장애 환자들에게 핵심적인 심리적 주제에 접근하
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담자와 치료자가 만성적이고 일반화된 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알기 쉬운 방식으로 조직화하기 때문이다(Young et al. 2003). 특히, 
내담자의 대인관계에 초점을 두고 초기 아동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심리도식을 
알아가게 된다(Young et al. 2003). 이러한 과정에서 내담자와 치료자는 안전한 
관계 속에서 내담자의 심리도식과 맞서기 위해,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대인관계
적 방략을 활용한다. 그리고 내담자가 자신의 심리도식을 역기능적인 패턴으로 
반복할 때, 치료자는 변화를 위해 공감하고 직면시킨다. 그래서 치료자는 아동기에 
미 충족된 내담자의 욕구를 ‘제한된 재양육’을 통해 채워준다(Young et al. 2003). 

심리도식치료는 특정한 증상에 개입하는 것이 아닌 내담자의 도식 중 양식에 
개입하는 것에 집중한다. 그리고 집단으로 구성된 심리도식치료는 집단 구성원들 
모두가 참여하는 훈련에 심상변화 작업과 양식 역할 연습을 적용하여 집단 상호작
용과 지지의 힘을 이용한다. 심리도식치료는 각 양식이 떠오를 때 ‘제한된 재양육’
을 개입하여 정서 집중 작업을 위한 ‘경험적 순간’을 머물러 심리도식치료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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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을 잃지 않는다.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의 주요 양식은 부적응적 대처 양식, 
역기능적 부모양식, 취약한 아동 양식, 화난 아동 양식, 행복한 아동 양식, 건강한 
성인 양식이 있다.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에서 집단 심리도식치료는 42회기로 구성되어있다
(Farrell et al. 2013). 하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 4주나 6주, 치료프로그램을 실시
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부적응적 대처 양식, 취약한 아동 양식, 화난 아동 
양식, 행복한 아동 양식, 건강한 성인 양식 등, 양식작업이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
의 필수적 요소이다(Farrell et al.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1주
마다 양식을 다루어 나감으로써, 그들의 핵심 욕구를 알게 하여, 프로그램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8주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양식 전환 작업을 하였다. 프로그램은 
주 1회 60∼90분씩 진행하였으며,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 회기별 구성은 <표 1>
에 제시하였다.

회기 주제 내용

1회기
프로그램 소개 및 

자기소개

· 오리엔테이션
· 집단소개 및 별칭 짓기
· 나의 안전장소 찾기

2회기 어린 시절 나 만나기
· 아동기 심상 작업
· 나의 부적응적 대처 양식 알기

3회기
나의 아동기 경험

 및 심상 평가
· 심상 통해 아동기 경험 탐색
· 심상 통해 아동기 경험 평가

4회기
나의 어린 시절 부모 

만나기
· 역기능적 부모양식의 처벌실험
· 좋은 부모 메시지에 대해 알기

5회기 나의 취약한 아동 양식
· 취약한 아동 양식을 이해, 위로하기
· 좋은 부모 메시지에 대해 알기

6회기 나의 화난 어린 시절 기억
· 적응적 행동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 화난 아동 양식 유도한 행동에 건강한 성인 

양식 접근

7회기
나의 행복한 어린 시절 

만나기
· 행복한 아동 양식 불러오기
· 행복한 아동 양식 심상 작업

8회기 건강한 성인 만나기

· 건강한 성인 양식이 적응적인 방식으로 욕구 
충족시키기 위해 인식을 이용하는 계획, 발전

· 스스로 양식 인식 작업 통해 어떤 것을 
배웠는지 요약하여 생각

<표 1>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의 회기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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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분석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
기 위해 SPSS WIN 25.0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온라인집단과 대면집단, 
통제집단의 동질성은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로 검증하였다. 심
리도식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온라인집단과 대면집단, 통제집단의 측정 시기별 
종속변인의 사후 점수는 집단 간 시기별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 
배치 반복측정 분산분석(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로 확인하였
다. 이러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세 집단의 사전-사후, 사전-추수, 
사후-추수 측정치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Ⅳ. 결 과

1.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통제집단과 온라인집단, 대면집단에 참여한 대학생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 수준
이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동질한 집단인지 확인하기 위해 통제-온
라인-대면집단 각 종속변인의 사전점수를 일원 배치 분산분석으로 검증 한 결과 
<표 2>와 같다.

관련 변인

통제
n=10

온라인
n=13

대면
n=13

Levene의
등분산 검증

M SD M SD M SD F P

인지적 요인 5.90 2.13 5.92 3.52 5.85 3.44 1.52 .24

신체/정신적 요인 6.60 2.59 5.62 3.82 5.46 2.18 1.83 .18

우울 전체 12.50 3.72 11.54 5.88 11.31 5.17 .73 .50

<표 2> 통제집단, 온라인집단, 대면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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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우울(F=.73, p=.50), 자아존중감(F=1.08, p=.35)에서 변인의 분산성에
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세 집단 간 사전검사의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2. 우울에 미치는 효과 검증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통제, 
온라인, 대면집단으로 나눈 후, 프로그램 실시 전, 실시 후, 추수로 우울 척도를 
측정하였다. 우울 척도의 사전, 사후, 추수 검사를 한 결과, 집단 별 평균과 표준편
차는 <표 3>과 같다. 그리고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 배치 반복측정 분산분석과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관련 변인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수검사

M SD M SD M SD

인지적 요인

통제 5.90 3.82 6.30 4.57 6.50 3.87

온라인 5.92 3.52 4.23 2.59 3.85 3.34

대면 5.85 3.44 2.46 2.26 1.46 2.54

신체-정신적 
요인

통제 6.60 2.59 6.50 3.87 6.40 3.66

온라인 5.62 3.82 2.08 2.14 3.38 3.40

대면 5.46 2.18 2.46 233 1.46 2.33

우울 전체

통제 12.50 3.72 12.80 7.06 12.90 7.06

온라인 11.54 5.88 6.08 4.05 7.23 5.96

대면 11.31 5.17 4.92 4.17 3.0 3.72

<표 3> 우울 사전-사후-추수 평균과 표준편차

자아 긍정적 13.60 3.17 14.77 2.42 15.38 1.89 2.31 .12

자아 부정적 12.00 2.21 12.38 1.71 12.15 1.91 .43 .66

자아존중감 전체 25.60 2.46 27.15 3.76 27.54 2.63 1.08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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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변인 집단 사전-사후 사전-추수 사후-추수 집단˟시기

인지적 요인

통제 .000 -.688 -1.068

4.147**온라인 1.667 2.071 .416

대면 4.945*** 5.802*** 2.082

신체-정신적 
요인

통제 -.310 .246 .785

4.650**온라인 3.949** 2.098 -.1.357

대면 4.837*** 6.059*** 1.515

우울 전체

통제 -.151 -.254 -.104

6.953***온라인 4.068** 2.986* -.891

대면 5.412*** 6.890*** 2.203*

*p<.05, **p<.01, ***p<.001

<표 4> 우울 대응표본 t검증 및 이원 배치 반복측정 분산분석

우울 전체에서 집단과 측정 시점 간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6.953, p<.001). 이러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통제집단, 온라인집
단, 대면집단의 사전-사후, 사전-추수, 사후-추수 측정치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우울 전체에서 온라인집단은 사전-사후 (F=4.068, p<.01), 사전-추수
(F=2.968, p<.05) 차이 값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후-추수 차이 값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면집단은 사전-사후(F=5.412, p<.001), 사전-추수
(F=6.890, p<.001), 사후-추수(F=2.203, p<.05) 차이 값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반면, 통제집단은 사전-사후, 사전-추수, 사후-추수 차이 값에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즉, 화상통화 방식으로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은 프로
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 대학생보다 우울이 감소했고, 대면집단은 추수에
도 그 효과가 지속되었다. 

우울 하위요인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화상통화를 이용한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온라인집단은 우울 하위요인에서, 인지적 요인 사전-사후, 사전
-추수, 사후-추수에서는 차이가 없다. 하지만 신체-정신적 요인 사전-사후
(F=3.949, p<.01) 차이 값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대면집단 우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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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요인에서 사전-사후(F=4,945, p<.001), 사전-추수(F=5,802, p<.001) 차이 값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신체-정신적 요인 사전-사후(F=4,837, 
p<.001), 사전-추수(F=6.059, p<.001) 차이 값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따라
서 우울 감소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화상통화를 이용한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실시한 후, 그리고 한달 후 통제집단, 
온라인집단, 대면집단의 우울과 우울 하위요인들 점수의 평균 변화량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1], [그림 2], [그림 3]과 같다. 

우울의 평균 변화량을 [그림 1], [그림 2], [그림 3]으로 살펴본 결과, 통제집단은 
사전-사후, 사전-추수, 사후-추수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온라인
집단, 대면집단에서는 사전-사후, 사전-추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대면
집단은 사후-추수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우울 하위요인 점수의 평균 변화량으로, 인지적 요인 [그림 2]에서 통제집단, 
온라인집단은 사전-사후, 사전-추수, 사후-추수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대면집단에서는 사전-사후, 사전-추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신체-
정신적 요인으로 [그림 3]은 통제집단은 사전-사후, 사전-추수, 사후-추수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온라인집단에서는 사전-사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대면집단에서는 사전-사후, 사전-추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 통제집단   ■ ■ 온라인집단   ◆ ◆ 대면집단

[그림 1] 우울 사전-사후-추수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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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제집단   ■ ■ 온라인집단   ◆ ◆ 대면집단

[그림 2] 인지적 요인 사전-사후-추수 점수

● ● 통제집단   ■ ■ 온라인집단   ◆ ◆ 대면집단

[그림 3] 신체-정신적 요인 사전-사후-추수 점수

3.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검증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통제, 온라인, 대면집단으로 나눈 후, 프로그램 실시 전, 실시 후, 추수로 자아존중
감 척도를 측정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사전, 사후, 추수 검사를 한 결과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와 같다. 그리고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
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 배치 반복측정 분산분석과 대응
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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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변인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수검사

M SD M SD M SD

긍정적 요인

통제 13.60 3.17 13.90 2.96 13.80 2.90

온라인 14.77 2.42 15.00 2.92 15.00 2.55

대면 15.38 1.89 15.77 1.42 15.54 3.76

부정적 요인

통제 12.00 2.21 12.10 2.08 12.30 3.27

온라인 12.38 1.71 12.92 1.18 11.23 2.62

대면 12.15 1.91 14.23 2.86 13.77 2.52

자아존중감 
전체

통제 25.45 2.38 27.09 5.34 27.09 6.35

온라인 27.42 3.85 28.00 3.69 27.33 4.40

대면 27.54 2.63 27.54 2.63 29.31 3.64

<표 5> 자아존중감의 사전-사후-추수 평균과 표준편차 

관련 변인 집단 사전-사후 사전-추수 사후-추수 집단˟시기

긍정적 요인

통제 -.339 -.310 .000

.008온라인 1.667 2.071 .416

대면 -.615 -.113 .238

부정적 요인

통제 -.081 -.246 -.186

1.491온라인 -1.023 1.402 1.794

대면 -3.125** -2.162 .665

자아존중감 전체

통제 -1.059 -.778 .000

.508온라인 -.625 .047 .351

대면 -3.292** -1.628 .662

*p<.05, **p<.01, ***p<.001

<표 6> 자아존중감 대응표본 t검증 및 이원 배치 반복측정 분산분석

자아존중감 전체에서 집단과 측정 시점 간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F=.508, p>.05). 이러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통제집단, 
온라인집단, 대면집단의 사전-사후, 사전-추수, 사후-추수 측정치에 대한 대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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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 전체에서 온라인집단과 통제집단은 사전-사
후, 사전-추수, 사후-추수 차이 값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대면집단은 
사전-사후(F=-3.292, p<.05) 차이 값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전-추수, 사후
-추수 차이 값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대면집단은 부정적 요인의 사전-
사후(F=-3.125, p<.01)차이 값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통제집단, 온라
인집단은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은 성격장애, 우울, 섭식장애, 물질 장애에 효과로 확인된 
선행연구 결과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실시한 후, 그리고 한달 후, 통제집단, 
온라인집단, 대면집단의 자아존중감과 자아존중감 하위요인들 점수의 평균 변화량
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4], [그림 5], [그림 6]과 같다. 

자아존중감 평균 변화량을 [그림 4], [그림 5], [그림 6]으로 살펴본 결과, 자아존
중감 전체 [그림 4]와, 자아존중감 하위요인 중 긍정적 요인 [그림 5], 부정적 요인 
[그림 6]에서는 대면집단에서만 사전-사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통제집단, 
온라인집단에서 사전-사후, 사전-추수, 사후-추수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 ● 통제집단   ■ ■ 온라인집단   ◆ ◆ 대면집단

[그림 4] 자아존중감 사전-사후-추수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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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제집단   ■ ■ 온라인집단   ◆ ◆ 대면집단

[그림 5] 긍정적 요인 사전-사후-추수 점수

● ● 통제집단   ■ ■ 온라인집단   ◆ ◆ 대면집단

[그림 6] 부정적 요인 사전-사후-추수 점수

Ⅴ. 논 의

Beck(1967)은 도식에 관하여, 개인이 경험하는 삶을 이해하는 조직화 원리가 
도식이라고 하였고, 개인이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그 상황과 연관된 도식이 활성화
된다고 하였다(Young et al. 2003). 이때 부적응 도식이 활성화되면 우울한 사람
은 사고를 역기능적으로 왜곡하게 되고, 이들의 사고는 점점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 187 ｜

받게 된다. 이러한 부적응 도식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우울, 취업, 학업 스트레스, 
대인관계, 공격성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심리도식치료는 대학생
들의 핵심 욕구를 적절한 방식으로 행동 기술을 가르쳐서 성격 변화와 양식이 
정서와 행동 상태의 과소 또는 과도 변조를 촉발하는 부적응 도식의 강도를 낮추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그래서 심리도식치료는 기억의 강도, 정서의 강도, 신
체의 강도, 신체감각의 강도, 인지의 강도 등 심리도식이 덜 빈번하게 활성화되어 
원상태로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19로 인한 교차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상통화 방식으로 실시된 심리도
식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화상통화 방식으로 실시한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비교집단을 두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나타난 결과와 그에 따른 결과
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온라인집단과 대면집단에서는 통제집단에 비해 
우울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대면집단은 추수에도 효과가 지속되었다.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 시, 온라인집단과 대면집단은 3명에서 4명씩 소그룹을 만들어 소감 
나누기 등으로 집단상담을 활용하였다. 우울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1회기에 ‘심상 작업’ 주제로 내담자들에게 안전지대를 만들어 안전
하다는 느낌을 받도록 작업하였다. 그래서 내담자들은 앞으로 자신이 힘들 때는 
안전장소를 떠올려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2회기에 ‘어린 시절 
나 만나기’ 주제로 내담자들에게 자신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알아차렸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과 반응들과 대처 양식에 중점을 두고 작업하였다. 그래서 나의 
욕구를 알게 되었고, 미충족된 욕구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게 
되는 시간을 가졌다. 3회기 ‘나의 아동기 경험 및 심상 평가’ 주제로 내담자들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안전, 편안함, 안심, 보호 등을 느끼고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로서 
좋은 부모가 필요했지만, 좋은 부모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 그 감정들을 느끼고 
욕구와 감정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작업하였다. 작업 후, 아동 시절 미충족된 욕구들
을 어떤 방식으로 채워나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4회기 ’나의 어린 시절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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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기‘ 주제로 비난하는 부모에 느끼는 감정과 생각, 신체감각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작업하여, 나의 감정과 나의 반응 패턴을 알아보는 긍정적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5회기 ’나의 취약한 아동 양식‘ 주제로 내담자에게 아동의 보호에 대한 
욕구와 감정과 재양육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작업하였다. 그래서 집단에서 어린 시절 
상처들을 공감받고, 위로받게 되는 집단 상호작용과 지지의 힘을 얻게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6회기는 ’나의 화난 어린 시절’을 주제로 내담자들에게 화난 
감정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건강한 성인 양식에 맞추어, 화난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작업하였다. 작업 후, 내 감정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가짐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욕구에 대해 이해하고, 집단 내에서 안전과 안정, 보호, 인정, 공감을 받으면서 
건강한 성인 양식으로 작용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울이 감소하는 효과적인 방안
으로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살펴보면 온라인집단의 우울 효과는 대면집단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상담이 대면상담의 효과 크기를 비교했을 때 유사함을 밝힌 
바라크(Barak et al. 2006)의 연구 결과와 같다. 그리고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집단상담의 효과를 검증한 킹(King et al. 2009)의 연구 결과와도 같다(오윤석 
외 2020). 이처럼 온라인상담은 1980년대 후반부터 청소년 대상으로 온라인상담
이 시작되었으며, 이메일, 채팅 상담과 같은 초기의 형태에서 발전하여 현재 화상상
담, 인공지능, 가상현실, 모바일앱 등을 활용한 치료적 개입이 실험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온라인상담의 방법이 발전되고 있다(오윤석 외 
2020). 그리고 화상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실시간 영상과 목소리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온라인상담과 차별화된 특성을 가진다. 화상상담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개인 상담에 집중되어 있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화상상담은 대면상담
과 비교해 효과 면에서 차이가 없고, 내담자의 만족도 높아서 대면상담의 좋은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오윤석 외 2020). 

둘째,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온라인, 대면집단의 대학생은 자아존중감
과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의 긍정적 요인에서 온라인, 대면집단은 통제집단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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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부정적 요인에서 대면집단은 사전-사후에 차이는 있었으
나 사전-추수, 사후-추수에는 차이가 없었다.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아존중
감은 우울이 감소하면서 자아존중감이 향상될 것으로 추측하였으나, 자아존중감 
전체에서 볼 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이 성격장애, 
우울, 불안, 섭식장애, 물질남용 장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와도 일치한다(Young 
et al. 2003).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에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가 많지만,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으로 

제공된 적절한 개입은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을 대학
생들에게 효과성을 검증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온라인 심리치료는 공황장애, 사회불안 장애와 같이 공공장소를 기피하는 
내담자들에게도 심리치료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신종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대면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심리치료가 가능하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중에
서 화상통신은 인터넷과 컴퓨터 및 스마트폰의 발달로 공간과 장비를 갖추어야 
했던 한계도 사라졌다. 그래서 본 연구는 화상통화 방식으로 대학생들에게 상담을 
제공하였고, 화상통화를 이용한 집단상담의 효과성 검증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대에 대학생 대상으로 실시된 집단상담으로, 코로
나19 시대에 우울한 심리상태에 변화를 주었다는 것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통제집단과 온라인집단, 대면집단 간 사전-사후-추수에 통계적 
유의성을 통해서, 코로나19시대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화상통화 방식으로 실시한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이 우울 감소에 미치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그래서 
향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
비해 화상통화 방식으로 실시한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함
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을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정되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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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에게 프로그램 개입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그 개입으로 
인한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집단상담 치료자가 동일하여 연구자의 기대 효과
를 배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추수 연구에서는 기대 효과와 관련한 한계점을 보완하
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화상통화 방식으로 실시한 상담은 지리적, 시간적 제약이 없고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비밀보장한계와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이 있고 치료자의 자격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상담 개입은 더 규범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심리 도식치료 프로그램이 회기당 90분, 주 1회기, 총 8회
기로 8주간 시행되었다. 추수 연구에서는 좀 더 회기를 늘려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대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면과 화상통화 방식으
로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에 실험분석을 실시하는 데 있어 집단
의 인원수가 경험적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적다. 그래서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집단인원 수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양적 자료만으로 다루어졌으므로, 온라인집단상담의 내담
자 경험을 심도 있게 파악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 이에 후속 연구는 온라인상담 
내담자와 상담자의 경험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온라인 집단상담을 위한 상담자 
훈련자료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집단상담 성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여, 성과를 만들어내는 집단상담에 관한 연구로의 확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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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Schema Therapy Program on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College Students

- Focusing on Video Conferencing Schema Therapy Program Gro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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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college student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vid-19 era 
Schema therapy program through video conferencing. In november 
2020, among the students of Busan D University, who saw the 
experiment notice on social network platforms and unoversity 
webssite, and submitted an application, randomly sampled 44 stud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a control group of 15 people, an online 
group of 14 people and a face-to-face group of 15 people. The online 
group consulted in a video conferencing method, the face-to-face 
group consulted in a face-to-face manner, and the control group was 
untreated. The program consisted of eight sessions, and was held once 
a week for 60 to 90 minutes per session. Preliminary Pre-Post-F/U tests 
were performed using depression and self-esteem scales. For Test of 
Homogeneity of three groups, the pre-scores of each dependent 
variable were conducted using One-way analysis of variance (One-Way 
ANOVA), and in order to verify the research questions, the scores of 
the three groups were compared using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 (Two-Way RM ANOVA). Also, Paired Samples t-test was 
performed on pre-post, pre-F/U, post-F/U measured values of control 
group, online group and face-to-face groups. As a result, there was 
no effect on self-esteem in online group, face-to-face group and 
control groups participating the program, but online group and 
face-to-face group experienced a significant decrease in depression 
than control group, and the effect continued during the F/U phase. 
It can be seen that schema therapy program has a positive effect on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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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교사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우울의 관계: 

성차별지각과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

양난미**·이명신***·홍은솔****

논문요약

본 연구는 중등학교 교사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성차별지각과 우울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남녀교사를 대상으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우울, 성차별지각을 측정하
였고, 412명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성차별지각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우울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성차별지각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신념이 낮을수록 성차별지각의 수준이 높아졌는데 남성의 경우 그 
관련성이 여성보다 강했다. 셋째,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차별지각과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이 낮을수록 성차별지각의 수준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계가 남성의 경우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
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교사의 우울,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성차별지각, 성별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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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울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2020년 OECD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우울증 유병률은 36.8%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캔서앤서 2021). 우울은 사회의 다양한 집단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전교조

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작업환경의학과(2016)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

사집단은 일반인구집단에 비교해서 더 높은 우울증 빈도와 비율을 보였다. 일반인

구와 비교하여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집단의 질병이나 사망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건강근로자효과(Healthy worker effect) 역시, 교사집단에서는 나타나

지 않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사들은 OECD 교사들과 비교하여 교직이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

다(한국교육개발원 2020).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교사들이 OECD 국가의 교사

들보다 교직에서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우울로 

이어질 수 있다(황현숙·이지연·장진이 2012). 이와 같은 결과들은 다른 직업집단 

및 다른 나라 교사에 비교해서 우리나라 교사가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국내에서 코로나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던 대구 지역의 교사들을 대상으

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구의 교사들은 코로나로 인해 비일상적인 일들, 감염에 

대한 두려움 등을 경험함에 따라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우울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증가하였다(대구광역시교육청 2020).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장기화된 코로나는 대구 지역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에게 이와 비슷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교사가 경험하는 

우울은 교사 개인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최은숙·권민정·이해준·조교영 2017).

우울은 2주 이상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고,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되며, 의미 있는 체중의 변화 및 불면이나 과다수면이 나타나고, 

정신운동이 초조해지거나 지연되며, 활력 상실 및 피로와 함께 무가치감 및 과도한 

죄책감을 느끼며, 사고력 및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우유부단해지며, 자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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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사고 및 시도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APA 2015). 우울

에 개입하기 위한 인지치료의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는데(김성민 2004), 

인지행동적 치료에서는 역기능적인 사고로 인해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우울에 더 취약

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전통적 인지치료의 관점에서 우울은 반추, 귀인, 인지삼

제 등 개인적인 측면의 인지적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김은하·김보라 2018; 

권석만 2003), 최근에는 사회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이

웅·임란 2014). 이런 점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지각할 수 있는 불공정성의 측면

이 한국인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원인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김은하· 

김수용 2017), 이는 ‘수저론’, ‘삼포세대’라는 용어가 생겨날 만큼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신혜진 2018). 

이러한 측면에서 불공정을 살펴볼 수 있는 인지적 심리적 변인으로 정당한 세상

에 대한 믿음(Belief in a just world; 이하 BJW)을 고려할 수 있다. BJW는 개인이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얻고 동시에, 사람들이 마땅히 얻을 것을 얻는다고 

여겨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Dalbert 1997).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는 개인 성격 특성이자 인지 양식인 BJW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유지된다(Dalbert 2001). Dalbert(1999)는 BJW가 단일 차원이 아닌 다차원적인 

개념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를 개인적인 믿음과 일반적인 믿음으로 구분하였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이하 

BJW-self)은 개인이 자신이 사는 세상과 관련하여 자신이 노력한 만큼 그에 마땅

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General belief in a just world: BJW-others)은 개인이 타인과 관련하여 가지

는 믿음으로 그들이 사는 세상이 그들이 노력한 만큼 그에 마땅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 믿는 것을 의미한다. BJW-self는 삶의 만족, 자존감 등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BJW-others는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인 태도, 고정관념, 편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

하·전주원 2019).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BJW는 통제소제, 인지적 유연성 등 인지관련 변인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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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행되었으며,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진로 적응성, 취업 스트레스 등 진로 

및 취업 등과 같은 변인들과 함께 연구되었다(양난미·김미경·이아라·장지선  

2021). 특히, BJW는 우울과 부적 관련성을 보이는데 세상이 정당하다고 믿을수록 

개인이 지각하는 우울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은하·김수용 2017; 김은하·전주

원 2019; 신혜진 2018; 윤소미 2019; 홍남영 2020). BJW와 우울의 관계를 구체

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홍남영 2020; Dalbert 2001). 첫 번째로 BJW는 

개인이 공정하게 행동하게 한다. BJW 수준이 높은 개인은 BJW에 맞게 공정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믿고 정당하게 행동하도록 노력한다. 더 나아가 타인에 대해서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정당하게 행동할 것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며, 이는 높은 수준의 

BJW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두 번째로 BJW 수준이 높은 개인은 세상은 공정하고, 

타인 또한 자신을 공정하게 대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타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감을 덜 느끼는 경향이 있다. 세 번째로 BJW 수준이 높은 개인은 

그들의 노력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기에 그들이 맡은 일이 정당하다

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확신하며, 위협적

으로 느끼지 않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성취 행동으로 이어진다. 네 번째로 

BJW 수준이 높은 개인은 부당한 경험을 하였을 때 이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방어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BJW가 높은 개인은 세상이 

공정하다고 여김으로써 부당한 경험을 적게 하게 되고 이는 정신건강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BJW와 우울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BJW와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선 

성차별지각과 성별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교육부(2021)에 따르면, 교직 사회에

서 여성 교사의 수는 남성 교사와 비슷하거나 더 많았다. 그러나 교감 이상의 관리

직에 재직 중인 여성 교사의 수는 남성 교사와 비교하였을 때 적은 편에 해당하였

다. 조직 문화가 지도자에 따라 영향을 받고, 이러한 양상이 교직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김영옥·정바울·김현진, 2012), 교직 사회 

역시 성차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오정

란 2003). 또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설문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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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교사들이 호소하는 피해가 여전하고, 이러한 양상이 연령대가 낮아질수

록 많이 나타났으며, 특히 20∼30대 여교사 66%가 경험했다는 결과를 고려하

였을 때 여성 교사들이 경험하는 성차별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교육부 2021). 한편, 최근 들어 여성 교사뿐만 아니라 남성 교사가 경험하는 

성차별을 살펴볼 필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관리직에 재직 중인 여성 교사

의 수는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점차 높아지고 있다(교육부 2021). 

또한, 이와 함께 여성 교사의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남성 

교사들도 상대적 불평등 등을 경험할 수 있다(손형국 2015).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남녀교사 집단을 중심으로 BJW와 우울의 관계에서 성차별지각의 매

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차별이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를 의미한다(두

산백과 2010). 여러 차별 중에서 성차별은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에 근거하

여 성을 차별하는 태도, 신념, 정책, 법, 행동으로써 사회적 관습에 의해 강화되

고 있는 신념이다(김재은·김지현 2016). 성차별적 관행은 오랜 기간 지속이 

되었지만, 여성의 권리가 신장 됨에 따라 여성의 성차별에 관한 연구가 학문적

으로 시작되었다(박지현·탁진국 2008). 성차별지각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지각하는 성차별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홍성혜 2019).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개인적 및 제도적 성차별에 대한 

반응과 이러한 반응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Blodorn, O’Brian와 

Kordys(2012)은 여성은 남성보다 성차별지각이 더 높았고 개인적 성차별이 

제도적 성차별보다 성별 격차가 현저하게 더 컸다. 유사하게 홍콩에 거주하는 

사무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성차별지각, 성별 고정관념, 직장에 대한 헌신, 퇴

식 의사 간의 관계를 살펴본 Foley, Ngo와 Loi(2006)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차별을 지각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성차별지각

에 관한 연구는 주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다수 진행되었다(김은하 2018; 김은

하·김경희·박한솔·정보현 2018; 김은하·백혜영 2018; 강혜원·이정윤 2020). 

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여성의 인권 보호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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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전통적 성역할과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로 인해 

성차별을 경험하는 여성이 많으며(김은하·김지수·박한솔·김도연·김수용 

2017),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여성이 경험하는 성차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차별지각은 남녀의 성차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차별은 다른 차별과 마찬가지로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성

차별 경험은 분노, 혐오, 우울, 공포 등의 부정적 정서반응을 일으키고

(Bosson, Pinel, and Vandello 2010), 심리적 스트레스와 신체적·심리적 문제

를 경험하게 한다(Pascoe and Smart Richman 2009). 유사하게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을 경험하면 할수록 자존감과 삶의 만족이 낮아지며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Schmitt, Branscombe, Postmes, and 

Garcia 2014). 국내연구에서도 성차별 경험은 우울과 유의한 관련이 나타났

는데 성차별 경험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은하·김보라 2018; 김은하·김수용·김도연·박한솔·김지수 2017). 

BJW과 성차별지각의 관련성을 예상할 수 있는데 BJW가 높을수록 성차별에 

대한 지각이 낮고 BJW가 낮을수록 성차별에 대한 지각이 높을 것을 예상하게 

한다(김은하·박한솔 2018; 홍남영 2020). 또한 BJW가 낮을수록 직업적 삶에

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고(Dalbert, Fisch, and 

Montada, 1992) 유사하게 색맹에 대한 인종적 태도 역시 BJW와 강한 관련이 

있었다(Neville, Lilly·Duran, Lee, and Browne 2000). 마지막으로 BJW와 

우울의 관계에서 성차별지각의 매개효과를 직접 연구한 결과는 찾기 어렵지만 

최근 김은하 등(2017)은 직장 내 성차별 경험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BJW-self가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직장내 성차

별 경험을 많이 할수록 세상이 정당하다는 신념이 낮아지며 이는 높은 우울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Choma, 

Hafer, Crosby, and Foster 2012)에서 BJW의 수준이 높고 성차별이 모호한 

상황에서 성차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

면 BJW가 높을수록 성차별지각은 낮아지며 성차별지각이 낮을수록 우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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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낮아짐을 예상할 수 있다. 

더하여 최근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역시 이러한 차별에 민감해지면서 성차

별 문제에 대한 20․30대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성별에 따라 차별에 관한 입장

에 차이가 커서 성별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유주연·안현의 2020). 이러한 

점에서 성별 역시 이들 변인 간에 차별적인 영향을 예상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BJW 수준에는 성별 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김은

하·김지수·박한솔·김도연·김수용 2017; 양은정·심은정 2020; 정지수 2018; 

한민·최인철·김범준·이훈진 2012; 홍남영 2020; Rezrazi and Gangloff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지각과 함께 성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달베르트(Dalbert 2001)는 BJW가 인지적 발달과 함께 어린 시절 동안 발달하

는 안정적인 성격 특성이라고 하였다. 아동기에는 성 고정관념, 성역할 등 성과 

관련된 인지적 요소들이 함께 형성되는데 이는 호르몬 등 생물학적 요인과 부모, 

사회 등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Berk 2013; 이종숙·신은수·안

선희·이경옥 2015 재인용). 특히, 성 고정관념은 다른 고정관념들에 비해 사회적 

규준을 부여하는 측면이 강하기에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고정관념에 부

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이에 동일시하거나 조절하는 경향을 보인다(방희

정·조혜자 2004). 여성의 지위가 변화함에 따라 성 고정관념은 완화되었지만, 우리

나라는 미국과 중국과 비교하여 더 높은 성고정관념 수준을 보고하고 있다(이현주 

2012 재인용). 이런 우리 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사 대부분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성별에 따라 명확한 성 고정관념을 형성해왔고 이는 BJW와 우울의 관계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하게 한다. 대부부의 선행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BJW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자에 비교해서 남자가 더 높은 수준의 BJW를 형성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하·김지수·박한솔·김도연·김수용 2017; 양은

정·심은정 2020; 정지수 2018; 한민·최인철·김범준·이훈진 2012; 홍남영 

2020; Rezrazi and Gangloff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이 BJW와 

성차별지각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BJW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차별지각을 통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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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높은 수준의 성차별지

각으로 인해 우울을 경험하는 교사들에 대한 이해로 확장될 수 있으며, 이들의 

성별에 따른 체계적인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성차별지각이 성차별적인 

상황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성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BJW와 

우울의 관계를 성차별지각이 매개하는가? 둘째, BJW과 성차별지각의 관계를 성별

이 조절하는가? 셋째, BJW이 성차별지각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이 

조절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Ⅱ. 방법

1. 연구참여자 및 절차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414명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이 중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2명의 자료를 제외하여 총 412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성별은 남자 144명(35%), 여자 268명(65%)이었으며, 연령대는 20대 97명

(23.5%), 30대 202명(49%), 40대 72명(17.5%), 50대 37명(9%), 60대 4명(1%)

이었다. 재직 학교는 중학교 201명(48.8%), 고등학교 211명(51.2%)이었고,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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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재지는 부산·울산·대구·경상지역 241명(58.5%), 서울·인천·경기지역 

115명(27.9%), 광주·전라지역 30명(7.3%), 대전·충청지역 21명(5.1%), 강원지

역 5명(1.2%)이었다. 교직 경력은 10년 미만 281명(68.2%), 10년 이상 20년 

미만 82명(19.9%), 20년 이상 30년 미만 25명(6.1%), 30년 이상 24명(5.8%)이

었다. 설문 조사에 앞서 설문 결과가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안내하였

고, 설문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설문을 작성에는 약 25-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설문 참가에 대한 보상으로 4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

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되었다. 온프라인 설문조사는 각 교육대학원 재학생을 

위한 교사 커뮤니티, 개별 중고등학교 학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전달되

도록 하였다. 

2. 측정도구

1)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BJW를 측정하기 위해 루카스, 알렉산더, 파이어스톤

과 레프레톤(Lucas, Alexander, Firestone, and Lebreton, 2007)이 개발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Procedual and 

Distrivutive Just World Belief Scale; PDJWBS)”를 루카스, 주다노프와 알렉

산더(Lucas, Zhdanova, and Alexander 2011)가 개정하고 김은하, 김지수, 

박한솔, 김도연과 김수용(2017)이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어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The Korean Version of the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K-BJW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DJ-self(예: ‘나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과 처벌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PJ-self(예: ‘나는 보통 

다른 사람들을 정한 방식으로 대한다.’), PJ-others(예: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을 정당한 방식으로 대한다.’), DJ-others(예: ‘나는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과 처벌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을 측정하는 4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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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당 4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7점 Likert식 척도(1=매우 동의하지 않음, 7=매우 동의)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 혹은 타인이 사는 세상이 정당하다고 생각하

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은하, 김지수, 박한솔, 김도연과 김수용

(2017)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전체 문항 .90, 

PJ-self .84, PJ-others .88, DJ-self .83, DJ-others .90,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 .94, PJ-self .83, PJ-others .86, DJ-self .90, 

DJ-others .86으로 나타났다. 본 척도의 개념타당도는 .86이었다. 

2) 우울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라들로프(Radloff 1977)가 개발한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를 전겸구, 최상

진과 양병창(2001)이 통합하고 타당화한 통합적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임상적 장면뿐만 아니라 비임상적 장면에서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

록 개발되었으며, 우울 경험 중에서도 우울 정서를 중심으로 측정하고 있다

(전겸구·권기덕·김상기, 1999). 우울 감정(예: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실패작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긍정적 감정(예: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신체/행동 둔화(예: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

다.‘), 대인관계(예: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를 측정하는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서대로 7문항, 4문항, 7문항, 2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극히 드물게(1일 이하)’는 

0점, ‘가끔(1∼2일)’은 1점, ‘자주(3∼4일)’는 2점, ‘거의 대부분(5∼7일)’은 

3점으로 측정된다. 긍정적 감정에 해당하는 4문항은 역채점되며, 점수가 높을

수록 지난 1주일 동안 경험한 우울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서숙희 

2020). 전겸구·최상진·양병창(2001)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서숙희(2020)의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 

.91, 우울감정 .65, 긍정감정 .88, 신체 및 행동 둔화 .76, 대인관계 .9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 .93, 우울감정 .90, 긍정감정 .77,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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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행동 둔화 .85, 대인관계 .79으로 나타났다. 본 척도의 개념타당도는 .87로 

나타났다.

3) 성차별지각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성차별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카머런(Cameron 2001)이 

개발한 지각된 개인 차별(Perceived Personal Discrimination) 척도와 지각된 

집단 차별(Perceived Group Discrimination) 척도를 유주연과 안현의(2020)가 

번안하고 변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 차원 성차별지각(예: ‘나는 

내 성별로 인해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 여성 대상 성차별지각(예: ‘한국의 여성들

은 집단으로써 차별받는다.’), 남성 대상 성차별지각(예: ‘한국의 남성들은 집단으

로써 차별받는다.’)을 측정하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당 

3문항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6점 척도(1=전혀 아니다, 6=매

우 그렇다)로 측정되며, 이 중 두 문항은 역채점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대상에 

대한 사회구조적 성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카머런(2001)의 

연구에서 원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지각된 개인 차별 척도 .70, 지각된 

집단 차별 .68로 나타났다. 유주연과 안현의(2020)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는 여성의 경우, 개인 차원 성차별지각 .92, 여성 대상 성차별지각 .85, 남성 대상 

성차별지각 .73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개인 차원 성차별지각 .87, 여성 

대상 성차별지각 .78, 남성 대상 성차별지각 .5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 .78, 여성의 경우, 개인 차원 성차별지각 .90, 여성 대상 성차별지각 

.76, 남성 대상 성차별지각 .66, 남성의 경우, 개인 차원 성차별지각 .88, 여성 

대상 성차별지각 .66, 남성 대상 성차별지각 .59으로 나타났다. 본 척도의 개념타

당도는 .67로 나타났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후,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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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또한, 개념타당도 확인하였는데 .7이상일 때 타당도

가 있는 것으로, .6∼.7 사이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기준(배병렬 2011)에 따랐다. 

둘째, 주요 변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이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에 앞서 조절된 매개분석의 가정을 확인하였다. 제임스와 브렛(James & Brett, 

1984)은 매개과정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로 이어지는 경로, 매개변수가 종속변

수로 이어지는 경로 중 하나 또는 모든 경로가 조절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조절된 매개효과이므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로 이어지는 경로는 조절효과가 

없어야 한다고 가정하였다(정선호·서동기, 2016 재인용). 따라서 조절된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기본 가정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순 조절 

모형인 PROCESS macro의 model 1을 사용하여 BJW와 우울의 관계에서 조

절변수의 효과가 없음을 확인하였다(Muller, Judd, and Yzerbyt 2005). 넷째,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매개효과, 조절효과가 유의한지 검토한 후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Hayes, 2017). 이때,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실시하였다

(Shrout and Bolger 2002). 단순 매개 모형인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사용하여 BJW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차별지각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PROCESS macro의 model 1을 사용하여 BJW와 성차별지각의 관계에

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조절효과가 유의한 경우, 조절변수에 따른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순기울기(Simple Slope)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모형과 같이 단순 매개 모형과 함께 독립변수와 매개변

수의 관계에서 조절변수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Macro PROCESS의 

model 7을 사용하여 BJW와 우울의 관계에서 성차별지각과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5.0과 

Hayes(2020)의 PROCESS macro 3.5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위에 제시한 바와 같으며, 수식으로 나타내었을 때는 수식 

1, 수식 2와 같다. 수식 1의 경우 매개변수인 성차별지각(M)에 대하여 X는 BJW, 

W는 성별, XY는 성차별지각과 성별의 상호작용항을 나타내며, , , 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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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귀계수 즉, 효과크기를 의미한다. 은 회귀상수, 은 추정오차를 의미한

다. 수식 2의 경우 우울(Y)에 대하여 BJW가 성차별 지각을 매개로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며, ′, 는 효과크기,  , 는 회귀상수와 추정오차를 의미한다.

         (1)

    ′     (2)

 

Ⅲ.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인 BJW, 우울, 성차별지각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BJW는 우울(r=-.42, p<.001), 성차별지각(r=-.37, 

p<.001)과 부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우울은 성차별지각(r=.33, p<.001)과의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N=412)

변인 BJW 우울 성차별지각

BJW -

우울 -.42*** -

성차별지각 -.37***  .33*** -

평균 4.24 .71 3.17

표준편차 .89 .53  .90

왜도 -.22 .98 -.27

첨도 .59 .46 -.24

주. ***p < .001, 점수 범위: BJW(1-7), 성차별 지각(1-6), 우울(0-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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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JW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검증

BJW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Macro 

PROCESS의 model 1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BJW가 우울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성별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우울에 대한 BJW의 주효과가 성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가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BJW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N=412)

변인 B SE t p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종속변인: 성차별지각

상수 2.04 .41 4.98 .00 1.23 2.84

BJW -.33 .09 -3.59 .00 -.51 -.15

성별 -.18 .24 -.74 .46 -.66 .30

BJW×성별 .05 .06 .94 .35 -.06 .16

3. BJW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차별지각의 매개효과 검증

BJW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차별지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Macro 

PROCESS의 model 4를 이용하였다.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고, 부트스트랩 

표본은 5,000개로 지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BJW는 성차별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B=-.37, p<.001), 성차별지각은 우울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12, p<.001). 또한 BJW와 우울 간의 총효과는 

B=-.25(p<.001)이었으나 매개변인인 성차별지각이 투입되면서 BJW와 우울 간의 

직접효과가 B=-.21(p<.001)로 감소하여 성차별지각이 매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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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BJW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차별지각의 매개효과

변인 B SE t p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종속변인: 성차별지각

상수 4.74 .20 23.64 .00 4.35 5.14

BJW -.37 .05 -8.02 .00 -.46 -.28

종속변인: 우울

상수 1.21 .18 6.88 .00 .86 1.56

BJW -.21 .03 -7.24 .00 -.26 -.15

성차별지각 .12 .03 4.20 .00 .06 .17

주. 비표준화 계수로 제시하였다.

<표 4> BJW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차별지각의 매개효과 검증

효과 B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총효과 -.25 .03 -.30 -.20

직접효과 -.21 .03 -.26 -.15

간접효과 -.04 .01 -.07 -.02

4. BJW와 성차별지각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검증

BJW와 성차별지각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Macro 

PROCESS의 model 1를 이용하였다.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고, 부트스트랩 

표본은 5,000개로 지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실시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BJW와 성별의 상호작용 항은 유의한 정적효과를 나타냈으며(B=.22, p<.05), 상호

작용 항을 통해 추가된 설명력은 유의하였다(△R2=.01, △F=6.33, p<.05). 이는 

성차별지각에 대한 BJW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조절효과가 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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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순기울기 검증을 하였다. 실시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고, 그래프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남자(B=-.44, p<.01)

와 여자(B=-.22, p<.01)의 경우 모두 기울기 계수는 유의하였다. 또한, 남자의 

경우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BJW와 성차별지각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변인 B SE t p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종속변인: 성차별지각

상수 4.87 .64 7.55 .00 3.60 6.14

BJW -.66 .14 -4.60 .00 -.95 -.38

성별 -.25 .38 -.65 .51 -1.00 .50

BJW×성별 .22 .09 2.52 .01 .05 .39

상호작용에 따른 
R2 증가 

△R2 △F p

.01 6.33 .01

<표 6> 성별에 따른 단순기울기 유의성 검증

변인 B SE t p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종속변인: 성차별지각

남자 -.44 .07 -6.69 .00 -.57 -.31

여자 -.22 .06 -3.98 .00 -.3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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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JW와 성차별지각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5. BJW, 성차별지각 및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BJW, 성차별지각 및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별에 의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Macro PROCESS의 model 7를 이용하였다.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

고, 부트스트랩 표본은 5,000개로 지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실시한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실시한 결과, BJW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성차별지각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B=.22, p<.05), 성차별지각은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B=.12, p<.01). 또한, 조절된 매개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검증을 살펴보았으며, 이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살펴본 결과, 0이 부트스트랩 신뢰구간 내에 포함되지 않아

(CI=.005∼.056)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성차별지각을 매개로 BJW

와 우울 간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절된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성별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를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0이 

부트스트랩 신뢰구간 내에 포함되지 않아(CI=-.09∼-.03)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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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부적인 영향(B=-.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0이 부트스트

랩 신뢰구간 내에 포함되지 않아(B=CI=-.05∼-.01)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적인 영향(B=-.03)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에 제시한 수식 1, 수식 2를 적용하여 수식으로 나타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수식 3, 수식 4로 나타낼 수 있다.

         (3)

        (4)

<표 7> BJW, 성차별지각 및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별에 의해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변인 B SE t p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종속변인: 성차별지각

상수 4.87 .64 7.55 .00 3.60 6.14

BJW -.66 .14 -4.60 .00 -.95 -.38

성 -.25 .38 -.65 .51 -1.00 .50

BJW×성 .22 .09 2.52 .01 .05 .39

종속변인:우울

상수 1.21 .18 6.88 .00 .86 1.56

BJW -.21 .03 -7.24 .00 -.26 -.15

성차별지각 .12 .03 4.20 .00 .06 .17

<표 8> 성별의 조절된 매개지수

조절된 매개지수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03 .01 .005(.0046) .06(.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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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성별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

변인 B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성별
남성 -.05 .02 -.09 -.03

여성 -.03 .01 -.05 -.01

Ⅳ. 논의

본 연구는 교사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차별지각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파악하고

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사들이 경험하는 우울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체계적

인 개입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BJW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차별지각의 부분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JW가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성차별지각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BJW가 낮을

수록 성차별지각을 높이 지각한다는 선행연구(김은하·김수용·김도연·박한솔·

김지수 2017; Choma, Hafer, Crosby, and Foster 2012; Dalbert, Fisch, and 

Montada 1992; Neville, Lilly, Duran, Lee, and Browne 2000)를 확인하는 

결과이며 성차별지각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김은하·김보

라 2018; 김은하·김수용·김도연·박한솔·김지수 2017; Bosson, Pinel, and 

Vandello 2010; Schmitt, Branscombe, Postmes, and Garcia 2014)를 지지하

는 결과이다. 

변인들의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사의 BJW가 낮을수록 성차별지

각이 높아지고, 성차별지각이 높아지면 우울이 높아지며 동시에 BJW가 직접적으

로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교사의 우울을 이해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교사들의 BJW와 성차별지각 정도를 확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세상이 정당하다는 믿음이 낮을수록 성차별을 지각하는 정도가 높으며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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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게 지각할수록 우울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우울한 교사들의 세상에 대한 

신념을 확인하고 성차별경험에 대한 인지적 판단을 탐색하는 것이 우울한 교사에 

개입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BJW와 성차별지각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BJW와 성차별지각 간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BJW가 높을수록 성차별지각이 낮아지는데 이러한 양상이 여성교

사보다 남성교사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워 연구결과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남성의 BJW가 여성의 BJW보다 높다는 연구결과(김은하·김지수·박한솔·김도연· 

김수용 2017; 양은정·심은정 2020; 정지수 2018; 한민·최인철·김범준·이훈진 

2012; 홍남영 2020; Rezrazi and Gangloff 2020)가 나타났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여성교사의 BJW가 남성교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에서 여성교사의 높은 위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

는 우리사회의 다른 직업군에 비교하여 안정적인 공무원 직군이며 교육부

(2021)에 따르면, 전체 교원 대비 여성교원 비율은 중학교는 71.0%, 고등학

교는 56.0%로 전년 대비 각각 0.5%, 1.2% 상승하였다. 또한, 교감 이상 여성 

관리직 비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학교는 35.3%, 고등학교는 17.3%

로 전년 대비 각각 1.8%, 1.5% 상승하였다. 이처럼 여성 교사가 증가하는 

동시에 고위 관리직을 맡는 비율이 늘어나는 상황은 여성교사가 사회의 다른 

구성원이나 직업집단에 비교하여 개인이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얻고 

동시에, 사람들이 마땅히 얻을 것을 얻는다고 여겨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원인 중의 하나일 것이다.

또한 성차별지각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홍성혜 2019; Blodorn, O’Brian, and Kordys 2012; Foley, Ngo, 

and Loi 2006). 비록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여성의 지위가 충분히 향상되었다

고 지각하고, 오히려 남성보다 여성이 우위에 있다고 보는 ‘적대적 성차별·반

페미니즘’ 유형의 남성이 20대 남성의 50.5%, 30대 남성의 38.7%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마경희 외 2018), 20∼30대 남녀집단에서 남성의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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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 사회의 역차별 수준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유주연·안

현의 2020). 그러나 여전히 전반적인 성차별지각의 수준은 남성교사보다는 

여성교사에서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결과를 적용한다면 교육이나 상담

을 통해 세상이 공정하다는 신념을 강화시킬 수 있다면 여성교사의 성차별지

각보다는 남성교사가 성차별지각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셋째, BJW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차별지각을 통한 성별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교사의 경우에 BJW가 성차별지각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성교사에 비교하여 강한 것을 의미한다. 즉, BJW가 낮은 경우 

성차별지각의 수준이 증가하여 높은 우울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관련성이 

여성교사보다 남성교사가 더 컸다. 이러한 결과는 BJW가 성차별지각에 부적 영향

을 미치며, 성차별 지각이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김은하·김지수·박한솔·김도연·김수용 2017). 또한, 교직 사회 내에서 남성중

심적 교직 사회에서 여성 교사가 경험하는 성차별 경험(오정란 2003), 다수의 여성

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남성 교사가 경험하는 성차별 경험(손형국 2015)을 고려

하였을 때 이러한 양상이 성별에 구분 없이 모든 교사에게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본 연구에 참여한 남성 교사의 연령대가 절반 이상이 

20·30대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들이 현대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역차별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남성 교사에게 더 뚜렷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유

주연·안현의 2020). 상담 장면에서 이를 고려해보았을 때, BJW 수준이 낮은 경우 

남녀교사 모두 성차별 경험으로 인해서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렇

게 성차별 경험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내담자가 성차별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지각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BJW의 수준은 어떠한지를 파악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또한, 남성교사의 경우는 이러한 양상이 여성교사에 비교해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당한 세상에 대한 신념이 강화될수록 

남성교사의 성차별지각과 우울은 감소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우울 간의 관계를 성차별지각을 통해 살펴보았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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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꾸준히 진행됐지만(김은하·김수용 2017; 김은하·김지

수·박한솔·김도연·김수용 2017; 김은하·전주원 2019; 신혜진 2018; 윤소미· 

2019; 홍남영 2020),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성차별지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 등과 같이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으며

(구미영, 김종숙, 윤덕경, 천재영, 양승엽, 김근주, 2020),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맞춰 교직 사회에서도 지속적인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해결하려는 움직임

이 나타나고 있으므로(교육부 2021) 성차별지각을 통해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봤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BJW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성별에 구분을 

두지 않거나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는데(양난미·김미경·이아라·장지선 

2021), 본 연구에서는 성별을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도 

초점을 두어 변인 간의 관계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교사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우울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으며, 더 나아가 개입 방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들

이 대부분 20∼30대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현재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평균 연령

대를 살펴보면, 중학교는 42.8세, 고등학교는 43.1세에 해당하였다(교육부 2021).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후속 연구에서는 연령대를 다양화하여, 연령대별 시각

차 및 세대별 특성이 다름에 대한 부분에 따라 연령별에 따른 관계 양상을 알아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BJW와 성차별 경험(김은하·김경희·박한솔· 

정보현 2018; 김은하·김지수·박한솔·김도연·김수용 2017; 김은하·박한솔 2018; 

홍남영 2020), 성폭력 이차피해 태도(정지수 2018), 성매매 통념(박은화 2016)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BJW와 성차별지각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변인 간의 관계가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관련 변인들을 활용한 반복연구를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지각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부족

한 실정으로 인해 국외의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반영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국내의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척도를 사용하

여, 변인 간의 관계를 재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교사 경력, 보직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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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

서 이후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를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교사라는 특수 직업군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에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종사하는 다양한 직업군에서 모

형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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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by gend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elief in a just world, perceived sex 
discrimination and depression of teachers. For this purpose, we 
surveyed belief in a just world, perceived sex discrimination, 
depression and gender of the 412 teachers working in secondary 
schools and the result was analyz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perceived sex discrimination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belief in a just world and depression. Second, gender had 
moderation effect on belief in a just world and perceived sex 
discrimination. The lower the belief in a just world, the higher the level 
of perceived sex discrimination. In the case of men, the tendency was 
stronger than that of women. Third, the moderated meditation effect 
of perceived sex discrimination and gend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elief in a just world and depression. In other words, the lower 
the belief in a just world, the higher the level of perceived sex 
discrimination, which could lead to more experience of depression, 
and this pattern was more pronounced in men. Finall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s well as the suggestions for the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depression among teachers, belief in a just world, perceived 
sex discrimination,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gender

투고일: 2021.09.29.     심사일: 2021.11.08.      게재확정일: 2021.11.16.

* This document is a research conducted with the suppor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First Author, Professo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for BK4 Program)  

*** Professo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department of Social Wellfare 
**** Corresponding Author, Master’s Cours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for BK4 Program)



｜ 229 ｜

[DOI] http://dx.doi.org/10.21487/jrm.2021.11.6.3.229

【연구논문】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국외도서관의 서비스 전략과 정책 현황

1)

윤유라*·이은주**

논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이를 가속화시킨 코로나19 상황의 거시적 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이와 더불어 여타의 국외 도서관계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외도서관계의 서비스 
전략과 함께 실제 적용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사례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정리해봄으로써 향후 한국의 공공도서관의 대응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국제도서관연맹(IFLA), 미국도서관협회(ALA) 등과 같은 전문기
관에서 제안하고 있는 권고사항과 미국의회도서관(LC)등이 수립한 서비스 전략을 
검토해 보았다. 공공도서관은 미국의 뉴욕공공도서관, 시카고공공도서관, 보스턴공공
도서관의 관련 정책과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였다. 우선 국외 도서관계의 정책을 조사
한 결과, 공통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는 디지털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활용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었다. 또한, 디지털기술을 수용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이용자 중심적 사업 설계의 필요성과 사서의 전문성 확립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
고 있었다. 즉,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술 수용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공공도서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공공도서관에서는 기존의 서비스를 보완하고 확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기술의 수용이 필요함에 언급하고 있었으며,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과 병행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서비스와 결합한 점진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용자들이 진보적 기술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
램을 개발하는 등 체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공공도서관,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서비스정책, 도서관서비스전략

*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제1저자
**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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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21년 현재 도서관을 둘러싼 사회 환경 변화의 중심축에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를 맞이하여 세계의 여러 학자들은 종전의 혁명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혁신적인 

기술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실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된 

기술은 우리 사회를 연결과 공유 중심의 수평적인(horizontal)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회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가치를 구체적으

로 실현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2019년 

12월 코로나19의 발생 및 확산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일상 곳곳에

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언택트 서비스의 활성화를 가져왔으며, 대면서비스를 

주된 서비스 제공방식으로 운영하던 공공기관들에게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서

비스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용 가능한 안정적인 공공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을 동

시에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공공도서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제, 도서관계에서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사회적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가령, 우편대출과 무인 스마트도서관, 비대면 도서대출(북 드라이브 스

루), 온라인 콘텐츠 등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 2020년 조사된 

한 연구에 따르면 전국 공공도서관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제한적인 범위의 대면

서비스를 수행하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비대면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김성원 2020, 258).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별 공공도서관들은 시대적 

흐름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 중에 있다. 

그러나 단시간 내에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합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

과 서비스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큰 노력이 필요한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이럴 때 우리는 다양한 선진 사례와 적용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적합한 방안을 고민해 보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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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우리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거시적 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이와 더불어 여타의 

국외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외도서관계 변화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도서관 관련 기관과 

국외 대표도서관의 서비스 전략을 살펴보고, 실제 다양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사례를 살펴보며 그 특징을 정리해봄으로써 향후 한국의 공공도서관

의 대응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Ⅱ. 도서관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

현재 우리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산업 전체 분야에 정보기술을 접목하고 이를 통해 산업구조를 

혁신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탄생하였다. 3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

가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와 자동화였다면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Hyper-Connectivity) 기반의 지능화(Intelligence)를 통한 자율화

(Autonomisation)가 중심키워드라 할 수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17, 17-18). 

그러나 ‘연결되고 지능화된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의 요소이긴 하나 본질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설명하는 학자도 존재한다. 그들은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개별 

기술의 진보와 적용이 아니라 가상과 현실이 융합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O2O 

혁명’(Online to Offline; 온-오프라인 융합)으로 설명하며, 단순한 기술의 진보보

다는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이전에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분야들이 융합하

여 상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부산도서관 2021, 11). 

일상생활에서 O2O 혁명의 사례로 기술되는 사례는 다음 <표 1>과 같다.

영역 사례 기업 서비스 내용

물류에서의 
변화

아마존
주문과 물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주문이행센터
(Fulfillment center)를 고안하고, 빅데이터와 인공

<표 1> 일상생활에서 O2O 서비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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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표 1>에서와 같이 O2O 혁명을 통해 다양한 기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

고,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맞춰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그들에게 적절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예측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수많은 기술을 

활용한 일상의 건강한 발전은 우리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핵심개념으로, 

지능을 활용한 예상배송 서비스를 제공
- 아마존의 예상배송 시스템은 고객의 구매 데이터

를 바탕으로 구매 패턴을 분석함. 이후 고객이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들을 사전에 고객 
주변의 물류창고에 배치하고 포장해두고 고객이 
상품을 주문하면 즉각 배송이 가능

금융에서의 
변화

핀테크

알리바바는 온라인 쇼핑에서 알리페이로 지급결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고객들
의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함. 고객들의 신용을 측정
하고, 고객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의 추천하는 서비스
를 시행
-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대출 서비스를 진

행해 신용 부도를 절반 이하로 줄였고,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각의 고객에게 최적화된 상
품이나 금리를 제시함으로써 금융분야에서 빠르
게 성장함

헬스케어에서
의 변화

핏빗
(Fitbit)

핏빗(Fitbit)은 핏빗포스에 내장된 첨단 가속도계와 
고도계를 활용해 걸음 수, 이동거리, 칼로리 소모량 
등 총 9가지 부분의 데이터를 수집함. 수집한 개인
의 고유 데이터는 바로 블루투스나 NFC를 통해 
PC나 스마트 디바이스로 동기화됨
- 핏빗이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활습

관 개선이 가능해지고, 개인에게 적합한 수면시
간 및 운동시간 등을 제시하며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함

가정에서의 
변화

네스트
(Nest)

네스트는 센싱을 이용해 데이터를 축적한 후 사용자
의 생활패턴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만든 자동 스
케줄링으로, 약 20%의 에너지 절약

셰프 
Waston

전 세계 모든 음식의 조리방법을 학습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식재료에 가장 적합한 요리 방법을 제
공함
- 단순히 식자재에 적합한 요리방법 만이 아니라 

개인별 맞춤 식단 제안

* 이민화. 2017. 『제4차 산업혁명의 선진국 사례와 한국의 대응전략』, 선진화 정책
시리즈, 14-107. 중 일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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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트너(Gartner)는 [그림 1]과 같이 기술의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을 근거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중 많은 기술이 10년 이내로 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류 

기술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그림 1]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국립중앙도서관 2017, 35 재인용)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과의 전환 및 공생 작업은 코로나19 촉발 이후로 

가속화되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시도된 거리두기는 국가 내에서

도 가능한 물리적 비접촉을 지향하는 다양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

였다. 또한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은 일상 곳곳에 비대면서비

스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이 같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O2O 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의 

강조는 도서관계에도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실제 248명

의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박태연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도서관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평균 71%였으며1), 도서관 발전에 도움

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을 한 사서가 약 84%를 차지하는 등, 사서의 인식조사

1)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따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큰 차이를 보였음. 먼저, 인공지
능(AI)가 필요하다 혹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서는 전체의 67%를 차지하였으
며, 사물인터넷(IoT)은 78%, 클라우드 컴퓨팅은 64%, 빅데이터는 88%, 모바일은 
90%, 로봇은 41%의 응답자가 긍정적 응답을 하였음. 이처럼 정보기술에 따라 필요
성에 대한 인식의 격차는 분명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술에 대한 적용 필
요성에 대해서는 체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박태연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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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진보적인 정보기술의 적용에 대한 강한 필요성과 높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박태연 외 2018, 211-215). 이러한 긍정적 예측과 더불어 강조되는 점은 

이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과정의 필요성이다. 가령, 『4차 산업혁명과 도서관의 역

할』에 따르면 도서관 역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환경 속에서 이용자와 지역사

회에서 계속 필요한 기관으로 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새로운 환경에 대해 재정비할 수 있는 전략 및 실행방안이 도출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심원식 2017). 갑자기 발생한 코로나 19로 인해 사전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급작스럽게 서비스 변화를 겪게 된 도서관을 둘러싼 

상황을 떠올려본다면 체계적인 전략수립의 중요성을 능히 짐작되고도 남는다. 따

라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 도서관서비스의 다변화를 시도하기 

위해 개별 도서관계에서 수행되어 온 다양한 노력을 확인해 보고 그 안에서 체계적

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Ⅲ. 도서관의 서비스 전략과 정책 현황

1. 도서관 관련 전문 기관의 전략계획 

먼저 시대의 요구와 흐름에 적합한 서비스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국제 

전문기관과 국외 국가도서관 등에서는 어떠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살펴보

았다. 이러한 전략이나 계획들은 변화하는 도서관의 역할과 서비스의 방향성을 

거시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어 시의성 있고 일관

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국제도

서관연맹(IFLA), 미국도서관협회(ALA) 등과 같은 전문기관에서 제안하고 있는 권

고사항과 미국의 대표도서관인 미국의회도서관(LC)이 수립한 서비스 전략을 검토

해 보았다. 본 기관들은 도서관계의 거시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전략

들을 수립‧제안하는 대표성을 띈 기관으로, 이들의 사례를 통해 현 시대 도서관서비

스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국외도서관의 서비스 전략 ｜ 235 ｜

① IFLA의 전략계획 

IFLA에서는 2015년 12월, 변화하는 정보환경의 특징을 반영하여 ｢2016년부터 

2021년까지 IFLA가 이루어낼 전략계획｣(｢Strategic Directions for 

2016-2021｣)을 발표하였다. IFLA의 핵심 전략 방향은 크게 4가지로 압축되는데, 

① 사회에서의 도서관(Libraries in Society), ② 정보와 지식(Information and 

Knowledge), ③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④ 역량구축(Capacity 

Building)이다. 

주요 방향 의미

사회에서의 도서관
(Libraries in Society)

도서관이 정보, 교육, 연구, 문화, 사회적 참여를 위한 
서비스 핵심제공자가 될 수 있도록 전략과 도구를 개발
하여 제공해야 한다.

정보와 지식
(Information and 

Knowledge)

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의 콘텐츠 제작과 재사용을 촉진
하는 혁신의 촉매제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

다양한 형태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문화유산과 관련한 
활동을 잘 조율하기 위하여 도서관이 정보서비스를 지
원해야 한다.

역량구축
(Capacity Building)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
도록 사서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표 2> 국제도서관연맹(IFLA)의 전략계획 2017-2021 

네 가지 방향성에 대해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방향성인 ‘사회

에서의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이 정보, 교육, 연구, 문화, 사회적 참여를 위한 서비스 

핵심제공자가 될 수 있도록 전략과 도구를 개발하여 제공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이 단순히 수동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써의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사회에서의 도서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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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 도구 개발을 통한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는 것으로 기술적인 변화

에 대한 능동적인 수용을 언급하고 있다. 두 번째 방향성인 ‘정보와 지식’은 도서관

이 지역사회에서의 콘텐츠 제작과 재사용을 촉진하는 혁신의 촉매제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즉, 도서관이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에 

수집했던 자료를 새롭게 조직하는 것은 물론 이용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이 

서비스하고 있는 지역 사회의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정보수집 수집과 보존에 대한 역할은 세 번째 

방향성에서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세 번째 방향성인 ‘문화유산’은 

다양한 형태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문화유산과 관련한 활동을 잘 조율하기 위하

여 도서관이 정보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즉, 도서관이 문화유산

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적절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역량구축’은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도

록 사서의 역량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서의 전문성 강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IFLA의 전략을 살펴보면 CPOD(수집, 보존, 조직, 배포)라는 도서관

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의 변화에 맞춘 면밀한 전략개발 및 기술의 

활용, 이를 위한 역량의 개발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ALA의 전략계획

ALA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2015년 처음으로 「전략계획」(Strategic 

Plan)을 발표한 이후로 지속적인 업데이트 과정을 거쳐 2017년 최신업데이트를 

완료하였다. ALA에서 제안한 전략계획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① 옹호

(Advocacy), ② 정보정책(Information Policy), ③ 전문성 및 리더십 개발

(Professional & Leadership Development), ④ 형평성, 다양성 및 포용성

(Equity, Diversity & Inclus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이용자 서비스와 직접

적으로 관련이 있는 전략을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은 다음 <표 Ⅱ-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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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역할 의미

옹호(Advocacy)

ALA와 그 회원들은 도서관과 도서관을 포함하는 더 
광범위한 커뮤니티 및 일반인과 협력하여 도서관의 가
치를 옹호하고, 지역, 주, 지역의 모든 유형의 도서관
에 대한 공공 지원을 옹호한다.
옹호 활동은 ALA의 핵심 가치를 지원하고, 혁신의 비
전을 제공하고, 도서관과 사서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
고, 도서관의 미래를 활성화하고, 도서관을 지역사회에 
참여시키고, 평생 정보발견 및 학습의 중심 기관으로 
홍보한다.

정보정책
(Information Policy)

ALA의 정보정책과 관련한 노력은 사람들이 도서관과 
자원을 사용하여 삶과 지역사회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정책은 정보 생산, 저장, 접근, 보존, 커뮤
니케이션, 관련 법률, 규정, 법원 결정, 기타 의사 결
정 및 관행으로 구성됩니다. ALA는 지적 자유, 프라
이버시, 시민의 자유, 통신,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 예
산, 도서관 예산, 저작권 및 라이센스, 오픈 액세스, 
정부 정보, 문해력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지원받는
다. 이러한 정책분야의 발전을 통해 도서관은 고용, 
교육, 기업가 정신, 형평성, 개인의 권리확보, 지역사
회 참여, 새로운 지식 창출, 정보활용능력과 같은 중
요한 사회적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전문성 및 리더십 개발
(Professional & 

Leadership 
Development)

도서관에서 일하는 모든 사서들의 전문성과 리더십 개
발이 고품질의 전문적 업무능력과 도서관 및 정보서비
스의 미래에 필수적임을 인식해야 한다.

형평성, 다양성 및 포용성
(Equity, Diversity & 

Inclusion: EDI)

ALA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내에서 형평성, 
다양성 및 포용성(EDI)이 사서 업무의 모든 측면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한다. ALA는 그 업무적 활동
과 사서들의 활동을 통해 보다 공평하고 다양하며 포
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 3> 미국도서관협회(ALA)의 전략계획 v.2017 

ALA의 전략계획을 살펴보면, IFLA의 전략계획과 유사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서관과 사서의 가치를 지속하기 위해서 혁신과 비전을 제시하

고,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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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함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사서들의 전문성과 리더십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을 논하고 있다. 

이러한 ALA의 전략은 ALA가 사서들의 커뮤니티로써의 역할을 중시하고 그들이 

전문적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③ 미국의회도서관(LC)의 전략계획

미국의회도서관(LC)에서는 IFLA와 ALA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4차 산업혁명

과 관련하여 보다 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다. LC는 ｢도서관 경험 강화를 

위한 전략계획 2019-2023｣(Enriching the Library Experience: The 

FY2019-2023 Strategic Plan of the Library of Congress)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에서는 미국의회도서관의 통합된 3대 역할을 “기억”(memory), “지

식”(Knowledge), “상상”(Imagination)으로 두고, 이를 위한 전략을 “이용자 중

심”(User Centered), “디지털 지원”(Digitally Enabled), “데이터 기반”(Data 

Driven)으로 삼고 있다. 3대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주요 역할 의미

이용자 중심
(User Centered)

우리는 이용자가 미국의회도서관에 원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을 
고려한다. 이용자 경험향상은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니다. 오히
려 새로운 운영방식을 나타낸다. 

디지털 지원
(Digitally 
Enabled)

모든 국민이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
다. 이것이 우리가 서비스를 디지털방식으로 구현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
하고 이용자 기대치도 진화한다.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
고 당면해 있는 문제를 설명(해결)하는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
이다.

데이터 기반
(Data Driven)

우리는 방대한 컬렉션과 관련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하
기 위해 투자를 늘릴 것이다.

<표 4> 미국의회도서관(LC)의 서비스 전략계획 201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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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회도서관이 제안하는 3대전략은 데이터를 적용하고 자원을 최적화함으로

써 이용자의 접근을 확장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키면서 현재 및 미래의 도서관이용

자와 평생 의미 있는 연결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미국의회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주요 동기 요인분석을 통한 광범위한 

관리 전략을 제안하고 있는데, 2016-2020년에 걸쳐 시행하고자 한 「거대 주요 

전략」(Library of Congress Strategic Plan: FY2016 through FY2020 

Serving the Congress and the Nation)이 바로 그것으로 총 7개의 전략 중 

서비스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전략만을 언급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전략 의미

전략 2
방대한 자료 및 미국 창조활동의 기록을 획득 및 안전하게 보
존하여 접근을 제공한다.

전략 4
직접적 대외활동 및 국내외 협력, 아웃리치서비스를 통해 연
구, 혁신 및 평생교육을 장려, 지원한다.

전략 5
직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학습문
화를 조성한다.

전략 6
선진사례와 표준을 따르는 역동적 첨단기술 인프라를 활용한
다. 

전략 7
변화를 촉진하고 도서관의 미션이행을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채택하도록 도서관을 조직, 운영한다.

<표 5> 미국의회도서관(LC)의 전략계획 2016-2020 

특히 전략 5,6에서는 사회의 변화에 따른 기술 혁신에 대한 도서관의 태도를 

적시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습득과 더불어 역동적으로 이를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공공도서관의 정책과 서비스 사례

다음으로 공공도서관에서는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국제적 권고와 국가적 전략 

등을 참조하여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실제 구현되고 있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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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도서관 중 비교적 규모가 크고 브렌치 도서관

(branch library)을 설치하여 이용자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도서관

인 뉴욕공공도서관, 시카고공공도서관, 보스톤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① 뉴욕공공도서관(New York Public Library)의 정책과 서비스 

사례

1859년에 설립된 뉴욕공공도서관은 총 92개의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

의 가장 큰 규모의 공공도서관 시스템 중 하나이다. 뉴욕공공도서관은 평생학습에 

대한 영감(inspire lifelong learning), 지식의 발전(advance knowledge)과 지

역사회의 강화(strengthen our communities)라는 3개의 사명을 바탕으로 

2017-2021년까지 서비스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하고 있다.

목표 내용

평생학습에 대한 
영감(inspire lifelong 

learning)

Ÿ 보다 유능한 학습자와 연구자를 양성하여 평생학습에 
영감을 준다.

Ÿ 학습 및 정보 탐색 기술을 가르침.
Ÿ 도구, 리소스 및 작업하기 좋은 장소 제공
Ÿ 훌륭한 탐색적 대화에 참여
Ÿ 고객이 자신의 가정에 도전하도록 격려하는 질문을 

하고 답변.
Ÿ 창의성, 연구 및 문제 해결 지원
Ÿ 사람들을 모아 창의적인 시너지를 일으키고 서로에게

서 배울 수 있도록 지원

지식의 발전(advance 
knowledge)

Ÿ 뉴욕의 글로벌 관점을 반영하는 자료와 정보에 대한 
무료 오픈 액세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을 발전시킨다. 

Ÿ 전문 분야를 향상시키는 항목을 식별, 획득 하고 보존.
Ÿ 우리를 자료와 조직을 보완해줄 수 있는 다른 조직과 

연결
Ÿ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시야를 넓히고 관점을 풍부하게 

하도록 지원.
Ÿ 전문분야에서도 지식의 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도구

의 구축

<표 6> 뉴욕공공도서관의 서비스전략을 위한 사명(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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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공공도서관이 향후 지향하는 목표를 살펴보면, 뉴욕시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정보탐색 기술의 보급을 바탕으로 자료와 정보의 무료 오픈 액세스를 지향하고,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위한 공동체 지향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뉴욕공공도서관은 이러한 목표 아래 온라인 컨텐츠의 제공과 개발, 정보활용기

술의 보급, 커뮤니티 자료의 수집과 제공, SNS를 통한 정보제공과 소통의 강화 

등을 통해 뉴욕시민들이 물리적으로 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

록 하고, 교육과 기회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전자책, 전자자료 

▪ SimplyE : 300,000개의 전자책과 오디오 북, 
▪ PressReader : 120개 이상의 국가에서 60개 이상의 

언어로 된 7,000개 이상의 신문과 잡지. 
▪ Flipster: 최고의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50개 이상의 인

기 잡지 최신호를 보유
▪ OverDrive：eBook, 오디오북, 잡지, 선택한 음악 및 

비디오

SNS & 온라인 
서비스 채널 

▪ Facebook,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뉴스레터(이용
자별),이메일 , 팟캐스터

정보기술 
교육프로그램

▪ TechConnect : Microsoft Office skills, Google 
Series 등의 컴퓨터 기술 교육 

<표 7> 뉴욕공공도서관의 온라인컨텐츠와 서비스& 교육프로그램 

지역사회의 
강화(strengthen our 

communities)

Ÿ 완전한 시민의식과 사회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지역사
회를 강화한다.

Ÿ 핵심 기술 및 능력 개발 촉진
Ÿ 고객이 사회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리소스를 제공.
Ÿ 이용자들이 커뮤니티를 즐기고, 존중하고, 축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장소 만들
기.

Ÿ 역사적으로 중요한 독특하고 권위 있는 자료 제공
Ÿ 다양한 공동체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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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은 현재 도서관에 물리적인 접근이 어려워진 코로나 19상황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뉴욕공공도서관에서는 코로나 19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였는데 도서관의 전자책 접근의 방법의 보급

과 홍보에서부터 학생을 위한 온라인 학습 지원, 원격 연구 서비스, 온라인 프로그

램, 가상 일대일 취업 지원에 이르기까지 핵심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최근의 

전자책 앱 가입자 통계자료와 온라인 프로그램의 출석률 등을 통해 코로나 19상황 

속에서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이 급속도로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

다2). 

특히 뉴욕공공도서관의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뉴욕공공도서관이 추구하는 사

명과 전략의 방향성을 보다 잘 보여주는 사례로 시민과 함께 하는 협동형 오리지널 

디지털자료 개발하고 보급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인 “The New York Public 

Library Community Oral History”가 있다. 이는 뉴욕시 고유 커뮤니티의 역사

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문서화, 보존 및 기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구술자의 인터뷰 내용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텍스트화하고 이

를 업로드하면 일반 시민들이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컴퓨터가 만든 문장의 오류

를 수정하고 완성해가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도서관과 시민이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완성한 ‘협동형 디지털자료’는 뉴욕공공도서관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된

다. 유사한 프로젝트로는 2020년부터 코로나 19와 관련된 역사를 디지털자료로 

구축하는 작업인 “History Now The Pandemic Diaries Project”가 있다. 코로

나 19의 대유행이 도시, 국가 및 전 세계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뉴욕공공도서관은 

팬데믹의 순간을 기록하는 작업을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 Pandemic Diaries 

프로젝트는 온라인 양식을 통해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린 삶에 

2) 2020년 3월 도서관이 일시적으로 폐관하면서 2020년 Time Out New York에 
도서관의 무료 전자책 앱을 소개하였는데 SimplyE에 대한 등록이 하루 227% 증가
하였으며 3월 말까지 SimplyE의 일일 등록은 400% 증가하였다. Grab-and-Go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였으며,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
램을 실시간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였는데 온라인 프로그램 출석률이 240% 
증가하였다. (2020년 5월 기준) <https://www.timeout.com/newyork/news/the
-best-free-new-york-public-library-books-to-check-out-right-now-032520 
“The best free New York Public Library books to check out right now”> 
20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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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오디오 녹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협동 작업을 통해 뉴욕의 역사를 발굴하고 디지털화 하는 사업은 현재의 뉴욕지

도 위에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오래된 지도를 시민들이 매칭하는 프로젝트인

“NYPL Map Warper”와 역사적인 사진들이 뉴욕의 어디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루

고 있는지를 지도 위에 매칭하는 프로젝트인 “NYC SPACE/TIME DIRECTORY”

등이 있다.

뉴욕공공도
서관

History Now 
The Pandemic 
Diaries Project

일반시민들이 겪은 팬데믹 상황에 대해 녹음파
일을 수집함

The New York 
Public Library 

Community 
Oral History

뉴욕시 고유 커뮤니티와 역사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문서화, 보존 및 
기념하는 것을 목표로 함. 

NYPL Map 
Warper 

 시민들이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과거의 지
도를 현재의 지도 위에 매칭해가는 프로그램

NYC 
SPACE/TIME 

Warper

시민들과 함께 역사적인 사진의 위치를 식별해
가는 프로그램

<표 8> 뉴욕공공도서관의 시민 협동형 디지털자료 개발 사례

② 시카고공공도서관(Chicago Public Library)의 정책과 서비스 

사례

미국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공공도서관은 1873년에 설립된 이래 

81개의 브렌치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카고 시민들이 가정과 직장을 넘어 

삶을 개선하고 지성을 키우거나 오락을 즐기기 위해 방문하는 특별한 제3의 장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카고공공도서관은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발맞추어 2020-2024년 전략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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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립하였다. 전략계획을 통해 시카고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정보와 경험에 대한 

무료 오픈 액세스 제공’,‘탐구의 정려와 학습 육성’,‘안전하고 환영받는 공간 조

성’,‘도서관의 자부심과 목적 공유’,‘창의성과 기지(resourcefulness)의 중요성 인

지’,‘도서관에 대한 인식확장’이라는 6가지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목표 내용

정보와 경험에 대한 
무료 오픈 액세스 제공

도서관 자료, 프로그램, 기술 및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모두에게 환영받는지 확인.
고객이 도서관 리소스에 더 잘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리소스를 만들고 유지.
더 큰 자신감과 기술로 기술 및 기타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후원자와 직원의 역량을 강화.
봉사하는 고유한 커뮤니티의 다양성을 대표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는 직원의 고용과 지원.

탐구를 장려하고 학습을 
육성

공간의 개선 및 확장과 다양성을 반영하는 컬렉션의 개
발
모든 연령의 이용자를 위한 균형 잡힌 교육 장려와 학습 
지원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도서관 직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실습 및 개발

안전하고 환영받고 
존중받는 공간 구성

완전한 시민의식과 사회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지역사회
를 강화.
모든 이웃이 이용 가능하도록 유연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의 유지 관리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공간과 지원 제공.
파트너에 대한 일관된 안전 및 보안 프로토콜을 구현
형평성, 다양성 및 포용성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반영하
여 후원자 중심의 고객 서비스 접근 방식을 우선시하고 
실행.

자부심과 목적 공유

도서관 서비스가 제공되는 모든 곳에서 서비스에 대한 
우리의 약속과 지역사회의 고유한 요구를 반영하는 긍정
적인 후원자 경험을 홍보하고 제공.
조직적 우수성과 후원자 서비스의 문화를 육성하고 우리 
업무의 영향에서 공유된 만족을 배양.
대중과 파트너로부터 얻은 높은 수준의 신뢰와 존중을 
확대.

<표 9> 시카고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전략(20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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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공공도서관의 전략을 간략히 살펴보면, 그 첫 번째 목표를 모두에게 무료

로 제공될 수 있는 오픈액세스의 개발과 제공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정보기술과 디지털리소스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과 서비스를 중시해야 함을 나타내

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나머지 5개의 목표에서도 정보기술 강화의 당위성과 중요

성에 대해 직ㆍ간접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사회적 변화에 맞춘 도서관의 변화를 시

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ALA, LC, 뉴욕공공도서관의 전략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도서관에 대한 인식 확장,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성공적으

로 수행하기 위한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강화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뉴욕공공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시카고공공도서관에서도 Facebook, 유튜브, 인

스타그램, 트위터, 이메일을 활용한 온라인 소통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으며, 

OverDrive, Hoopla, Flipster등과 같은 전자자료를 제공하고 있었다. 성인과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보활용교육도 진행되고 있다. 

 

창의성과 
기지(resourcefulness)

의 중요성 인지

핵심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엄격한 접근 방식을 적
용하고, 도서관 우선순위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신중하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평가.
사려 깊고 창의적으로 우리 지역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도서관 직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도시 전역의 파트너와 
함께 리더십을 보여 줄 것.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향상
시키기 위해 파트너십의 설계, 육성, 설계, 강화할 것.

도서관에 대한 인식 
확장 

도서관 내부와 외부 모두에 고품질의 신뢰할 수 있고 안
정적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여 후원자의 기대를 뛰어 
넘을 것.
도서관 공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정의를 확장하는 새
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투자하며, 미래를 위한 우리의 
작업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 환영 할 것. 
직원들이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후원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개선하면서 더 
넓은 도서관 분야를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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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전자자료

OverDrive : eBook, 오디오북, 잡지, 선택한 음악 및 비디
오 
Hoopla : 오디오북, 음악, 영화, 텔레비전, 전자책 및 만화
Flipster : Atlantic, Better Homes & Gardens, 
Bloomberg Businessweek, Entertainment Weekly, 부
모님, Real Simple, Scientific American, Shape, 
Sports Illustrated 및 Time을 포함한 25개 이상의 가장 
인기 있는 잡지의 현재 및 과거 호 .

SNS & 온라인 
서비스 채널

Facebook,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메일 

정보기술 
교육프로그램

Cybernavigator: digital readiness, 디지털기술 구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Maker Lab: 디지털 디자인 소프트웨어, 3D 프린터, 레이
저 절단기 및 전자 절단기를 사용하여 고객이 자신의 프로
젝트를 디자인, 프로토타입 및 만들 수 있는 소그룹 워크샵
과 "오픈 샵“
YOUmedia:청소년을 위한 미디어공간제공과 교육프로그램

<표 10> 시카고공공도서관의 온라인컨텐츠와 서비스& 교육프로그램 

시카고공공도서관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시민사회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2018-2019의 One Book One Chicago3)의 

주제를 “Imagine The Future”로 하였으며, 이벤트 사업으로 도시의 미래를 상상

하고 이를 탐구할 수 있는 동네 도보 여행, 미래를 위한 디자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Maker Lab 수업, 미래에 필요한 디자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습 동아

리의 구성 등으로 구성하여 시민들에게 변화하는 사회를 경험하게 하고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도서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도 했다.

현재 시카고공공도서관을 대표하는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코로나 19의 상황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독서 및 학습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개발에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온라인 서비스는 사서

3) 시카고 공공도서관의 대표적인 독서지원프로그램으로는 2001년부터 시작된 “One 
Book, One Chicago”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2권의 책을 선정하여 봄과 가
을에 시민들이 책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 
권의 책 뿐 만 아니라 시카고 사람들을 위해 한해의 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학습
과 문화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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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주도하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전(대면)

→

코로나19 전(비대면)

ScienceConnetions
Make It Mondays: STEAM 

Activities

Teacher in Library
Homework Help: Virtual 
Teacher in the Library

Summer Learning Challenge
가족 참여형Summer 
Learning Challenge

Storytelling Live from the Library

<표 11> 시카고공공도서관의 코로나전후 서비스변화 사례 

기존에 시카고 어린이들에게 과학과 자연에 관한 자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인 “ScienceConnetions”4)은 코로나 19상황에서 “Make It Mondays: 

STEAM Activities”라는 이름으로 매주 월요일 라이브방송을 통해 6-12세 학생들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STEAM활동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변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2021년 여름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Grab and Go Kits”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학동안 책을 읽고 요리, 만들기, 과학, 기술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카고에 위치한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학교 숙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Teacher in Library”서비스5)는 “Homework Help: Virtual Teacher in the 

Library”이라는 이름으로 개편되어 Zoom을 학교 숙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Brainfuse”서비스를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일대일로 학습에 도움

을 받을 수 있다.

매년 여름방학의 8주 동안 학생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4) ScienceConnetions은 어린이들을 위한 과학, 자연 및 STEAM(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기술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시카고공공도서관의 대표적
인 어린이참여프로그램이다.

5) 학생들이 학업을 도움 뿐 아니라 가장 적합한 학습 전략을 찾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 학습도우미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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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였던 “Summer Learning Challenge”는 코로나 19상황을 고려하여 가족

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가족모두가 여름동안 500분 

이상 읽고(Read), 하나 이상의 실습 학습활동을 완료하고(Discover), 쓰기, 만들

기, 그리기 등을 통해 창작물을 만든다(Create)라는 3가지 활동을 완성하면 상품

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2020년 4월부터 시작된 “Live from the Library”는 페이스북을 

통해 스토리텔링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책을 소개하고 읽어주는 온라인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가, 배우, 음악가 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등의 

유명인들이 책을 읽어줌으로써 화제가 되었다.

③ 보스턴공공도서관(Boston Public library)의 정책과 서비스 

사례

1848년에 설립된 보스턴 공립 도서관은 25개의 브렌치 도서관을 갖추고 있는 

미국최초의 공립도서관으로 역사와 규모에 걸맞게 연간 4백만 명의 이용자들이 

보스턴공공도서관을 방문하고 있다. 

보스턴공공도서관은 뉴욕공공도서관과 시카고공공도서관과 비교하여 다소 이

른 시기인 2012년 전략적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최근(2021.8.현재)까지 갱신되지

는 않았다. 보스턴공공도서관의 전략적 정책은 총 8개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되어있다.

원칙 의미

사용자 중심기관
(User-Centered 

Institution)

BPL은 이웃의 관심과 시와 영연방의 변화하는 인구 통
계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용자 중심 
기관이다. 

커뮤니티 모임
(Community 
Gathering)

BPL은 매력적인 온라인 뿐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접근이 
가능하며 환영받는 시설을 구축하고 발견, 읽기, 사고, 
대화, 교육 및 학습을 촉진하는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유
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표 12> 보스턴공공도서관의 전략적 계획(2012~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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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공공도서관의 정책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직접적으로 디지털기술

을 언급한 원칙은 ‘지식센터’로써의 도서관의 역할과 ‘액세스 및 혁신’, ‘재미’의 

영역으로 디지털자료의 적극적인 수집과 제작, 디지털리소스와 네트워크의 강화, 

이를 시민들이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과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러한 전략아래 보스턴공공도서관은 E-book과 같은 전자자료는 OverDrive

와 Hoopla를 통해 서비스 하고 있으며, 잡지류는 Flipster 영상자료를 위해 

Kanopy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앞선 두 개의 공공도서관과 마찬가지로 Facebook,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메일을 활용한 온라인 소통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

었다. 정보활용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기본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을 위한 수업에서

부터 도서관전자자원의 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업을 개설하고 있었다. 특히, 

특별 컬렉션
(Special Collections)

BPL은 각계각층의 시민들에게 공통 문화유산에 대한 접
근을 제공하기 위해 고유의 컬렉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하
고 보존한다.

지식 센터
(Center of 
Knowledge)

BPL은 비교할 수 없는 컬렉션, 디지털 리소스 및 다른 
학술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통해 연구자, 평생 학습
자 및 지적 호기심을 제공하는 지식 센터이다. 

어린이 및 청소년
(Children and Teens)

BPL은 학문적 지원과 지적 성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읽기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어린이와 청소
년의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초기 문해력에서 성
숙한 독자층에) 이르기까지 촉진한다. 

액세스 및 혁신
(Access and 
Innovation)

BPL은 더 넓은 지식의 세계에서 보유자원과 전략적 위
치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 전자 자원 및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액세스 및 교육을 제공한다. 

지속 가능한 조직
(Sustainable 

Organization)

BPL은 서비스를 풍부하게 하고, 봉사 활동을 확장하고
(존엄성과 존중의 환경에서 적극적인 직원 참여 및 전문
성 개발), 민간 지원과 공공 투자를 활용하는 재정 및 파
트너십의 신중한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

재미
(Fun)

BPL은 자극적이고 매력적인 환경에서 즐거움을 위한 독
서와 미디어, 활기찬 프로그램, 사용자 제작 콘텐츠, 발
견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연령대
의 사람들에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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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Tech Lab”을 통해 사서와 일대일로 30분간 정보활용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전자책, 전자자료

OverDrive : eBook, 오디오북, 잡지, 선택한 음악 및 비디
오 
Hoopla : 오디오북, 음악, 영화, 텔레비전, 전자책 및 만화
Flipster : 25개 이상의 가장 인기 있는 잡지의 현재 및 과
거호.

SNS & 온라인 
서비스 채널

Facebook,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메일 

정보기술 
교육프로그램

Open Tech Lab: 예약제로 운영되는 일대일 정보활용 교
육프로그램, digital readiness, 디지털기술 구축을 위한 교
육 프로그램
Computer & Technology Classes: (iOS El 
Capitan(Mac) 및 Windows 10 플랫폼의 초급 수준), 전자
책이용법,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용방법, 도서관전자자원의 
이용법, Microsoft Office 프로그램 소개

<표 13> 보스턴공공도서관의 온라인컨텐츠와 서비스& 교육프로그램 

보스턴공공도서관은 총 6가지의 프로그램을 보스턴공공도서관의 시그니처 프로

그램으로 소개하고 있다. 6가지의 프로그램은 작가토크시리즈(Author Talk 

Series). 안뜰에서 진행되는 여름과 겨울 콘서트(Concerts in the Courtyard 

& Winter Concert Series ), 전시회(Exhibitions), 지역 및 가족 역사시리즈

(Local and Family History Series), 로웰 강의시리즈(Lowell Lecture Series), 

노인 커뮤니티 지원 사업(Never Too Late Group) 등이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코로나19 상황 전부터 SNS와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홍보하거

나 자료를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해 왔으나 코로나 

이후 전면 비대면으로 운영되거나 내용을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주목할 만한 서비스는 특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그룹인 Never Too late Group에 대한 프로그램이다. 

이 활동은 60년 가까이 지속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활동으로 고전 영화와 

현대 영화, 라이브 음악 공연, 특히 보스턴이나 매사추세츠 역사에 관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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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작가나 강연으로 구성해 왔던 것이 특징으로 노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일반적으로 가을부터 봄까지 목요일 오후 2시에 대면프로그램으

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현재 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웰빙 특히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Zoom강의를 개설하여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시대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컨텐츠를 개발하

고 서비스를 하는 모습은 모든 연령에게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보스턴공공도서

관의 이용자중심 서비스 원칙에도 부합된다 할 수 있겠다. 

Ⅳ. 결론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거시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외

의 도서관 관련 전문기관과 대표적인 공공도서관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나아가 단위 도서관에서는 어떤 

서비스들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먼저 도서관 관련 전문기관인 국제도서관연맹(IFLA), 미국도서관협회(ALA)의 

권고사항과 미국의 대표도서관인 미국의회도서관(LC)이 수립한 서비스 전략을 검

토해 보았다. 이들 기관이 수립한 도서관 서비스 발전의 방향성을 정리해보면 일정

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는 

디지털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활용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디지털기술을 수용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이용자 중심적 사업 설계의 필요성과 

사서의 전문성 확립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즉, 지역사회에서 도서관

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술 수용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자원을 수집‧구축‧제공‧보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보, 교육, 연구, 문

화, 사회적 참여의 증진을 추구하고 있다. 둘째, 지역사회에서의 콘텐츠 제작과 

재사용 촉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셋째, 지역 내 환경, 가령, 문화유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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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개발‧조율‧활용함으로써 지역 내 기여도 향상

을 추구하고 있다. 넷째, 이용자의 체험활동(문화, 기술) 향상을 통해 이용자 경험의 

창출, 다섯째, 개인의 학습과 연구활동, 기업의 혁신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 수용을 추구하고 있다. 여섯째, 사서들의 새로운 기술 습득 및 리더십 

개발 등을 통한 전문성의 확보를 중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6가지의 기본기능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을 현명하게 도입하여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수행해 

나가야 함을 천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단위 공공도서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본고에서 사

례를 조사한 뉴욕공공도서관, 시카고공공도서관, 보스턴공공도서관은 기존의 서비

스를 보완하고 확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기술을 수용하여야 함을 천명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과 병행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다. 즉, 혁신적인 서비스를 추구하기 보다는 기존의 도서관 서비스와 

결합한 점진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었으며, 이용자들이 진보적 기술

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이용자들이 서

비스를 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수집을 추구함과 동시에 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이용자들이 디지털자원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정책과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지역

사회의 고유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디지털기술을 활용하도

록 유도하고 있었다. 셋째, 사서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함과 동시에 이를 활용한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한 정책들이 수립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현장의 사서들 주도

의 디지털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국외 도서관이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하고 있는 전략

과 정책을 중심으로 조사ㆍ연구하였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의 적용 사례를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기술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연구를 통해 실제로 

각각의 도서관에서는 어떠한 디지털기술을 구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이 도서관 

서비스를 확장하는데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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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의 대학생의 불안과 우울에 대한 조사연구*

1)

박효은**·정난희***·조항****

논문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불안과 우울 
차이와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불안과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불안과 우울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성별과 학년, 동거인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의 경우 서울 및 경기와 광역시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불안과 우울이 
지방보다 모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문제해결중심, 사회지지추구, 회피중심 대처전략을 
동시 투입한 결과 회피중심 대처전략만 유의하게 불안과 우울 점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였으며,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
보고 이후 전염병 상황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주제어: 코로나 19, 전염병, 대학생, 정신건강, 불안, 우울, 스트레스 대처 전략

Ⅰ. 서론

코로나19 팬데믹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하여 1년이 넘게 

* 본 논문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대학(LINC+) 육성사업의 연구 결과임.

**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학부졸업생
***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학부생
****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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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 세계가 사회경제적으

로 크게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WHO는 코로나19 사태를 정신보건적인 측면에서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위기상

태’라고 규정하였으며(조수선 외 2020),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등 정신건강 관련 신조어들이 만들어질 정도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들의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자신

이 감염될 수도 있다는 위협, 가족이나 친척이 감염되거나 혹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걱정, 자가격리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 조치로 인한 개인 생활의 

자유나 사회적 활동의 제한, 경제적 손실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많은 사람이 불안, 분노, 고립감, 애도, 무료함, 우울 등 상당한 정신과적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최지욱 2021). 2020년 9월에 실시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

조사(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2020)에 따르면, 불안 위험군은 18.9%로 5월 조

사 15%보다 높았으며, 우울 위험군은 22.1%로 5월 조사 18.6%보다 높게 나타났

다. 또한, 2020년 7월 10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코로

나 우울은 대학․대학원생(43.8%)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조유빈 2020). 이러

한 통계결과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성인들의 불안, 우울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대학생집단이 상대적으로 보다 큰 정신건

강 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대학생들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대학 생활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다. 대부분의 수업이 갑작스럽게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

로 변경되고, 이런 변화가 장기화되면서 대학생들이 과도한 과제 부여, 스크린을 

통한 학습으로 인한 피로누적 등으로 많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윤정 2020), 생소한 수업환경 속에서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하

고 수업의 질에 대한 불만족으로 휴학을 고려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이소

정 2020). 또한, 일상생활의 활동반경이 넓고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에 있는 

대학생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외출 자제와 같은 강도 높은 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더 높은 정서적 문제를 경험한다는 선행연구들(이동훈 외 2016; Mihashi 

et al 2009)의 결과를 고려할 때 대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한 활동 제약에 더 민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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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지각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한 질적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대학생들이 불안감, 답답함, 안타까움, 체념, 포기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했다고 보고하였으며(노성동 2020), 또 다른 질적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이 코

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경험하고 외출 자체로 인해 우울감을 자주 

느낀다고 하였다(강진호 외 2020). 전라북도의 한 대학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연구(장준혁 외 2020)에도, 대학생들의 공포 정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였으나, 우울과 스트레스 정서는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불안정서는 

유의한 변화 없이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대학생 관련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코로나 상황에서의 교육성과, 수업만족도, 학습경험, 새로운 교수법 개발 

등 제공된 교육의 평가, 인식 및 경험에 대한 연구들(강미선 외 2021; 권영문 외 

2020; 김영희 2020; 조지수 외 2021; 최현실 2021) 위주로 수행되었을 뿐, 대학

생들의 심리적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관련 소수의 연구도 

질적으로 살펴본 연구나 특정 대학의 표본으로 실시된 연구이기 때문에 국내 대학

생들의 심리적 문제를 탐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과거의 사스나 메르스 

감염병과 달리 오랜 기간 우리의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위험군의 특성을 탐색하는 연구는 매우 절실하다.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불안은 대학생 중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심은정 2016; Gao et al 2020). 대학생의 가정환경은 혼자 사는 

경우가 배우자와 살거나 배우자 및 자녀와 같이 동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불안 점수가 낮았다(정애리 외 2020). 우울의 경우에는 남학

생이 여학생보다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심은정 2016; Grant et al 2002). 대학생

의 가족관계는 우울관련 요인 중 가장 큰 효과 크기를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곽현주 

외 2013), 장년층보다 청년층이, 비취업 상태이거나 1인 가구인 경우 우울 증상을 

가진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용 2021). 대학생의 우울에 

가장 큰 변인은 자아존중감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이나 불안의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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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았다(민기채 

외 2021).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는 코로나 이전 대학생들의 우울 및 불안 

특성을 보여주는데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성별, 학년, 지역, 거주형태 등 일반적 특성에 따라 그들의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

의 차이를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자료는 비슷한 감염병 사태 시 고위

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개입을 하는 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대처하

는 방식이 그들의 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대학생들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한 강도 높은 활동의 제약 속에서 새로운 교육환경에 급격한 

적응을 강요받는 강도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있다. 대학생들은 자신들이 자유

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가활동의 제약이 높을수록 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에(송원익 외 2016) 코로나19로 인해 여가활동이 극도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현재 대학생들은 평소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고 있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들이 호소하는 심리적 어려움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따라 스트레스 요인을 다르게 인식하고 

그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게 한다고 보고하였다(조애리 외 2011; Mantler et al 

2005).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 국내 대학생들이 어떠한 대처방식

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들이 인식하는 심리적 문제의 수준은 상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울은 회피지향 대처전략과 

정적 상관이, 문제해결중심 전략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agase 

et al 2009). 또한 문제해결중심 대처전략과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전략은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함경애 외 2011). 아울러 재난 상황 및 

질병 발생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 추구 행동 및 개인의 대처 능력은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고(Labrague et al 2020; Turner 2015; Xiao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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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20; 유혜진 외 2020), 적절한 지원 시스템과 대처 기술을 가진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나 외로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Ogińska-Bulik et al 2020; 

Wu et al 2016). 이런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그 상황을 회피하는 대처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이나 주위의 사회적 지지

자원을 활용하는 접근이 그 스트레스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는 대처전략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대학생들에게도 회피중심 스트레스 

대처전략은 위험요인으로, 문제해결중심과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전략은 보호 요인

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선례가 없는 특수한 

감염병 사태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활동의 제약 큰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학생들의 대처전략이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심리

적 문제에 작용하는지 탐색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성별, 학년, 

지역 등)에 따른 우울과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그들이 지각하는 우울과 불안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며, 추후 비슷한 전염병 상황의 기초자

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성별, 학년, 지역, 

동거인 유무)에 따른 우울, 불안 수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그들의 

우울, 불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조사는 온라인 리서치 업체를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 링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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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하고 연구 참여를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대학생들에 한하여 온라인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에 대한 응답은 연구 이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주지하였다. 본 설문은 2020년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6일간 

진행되었으며,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는 총 1,034명이었다.

전체 참여자 중 남자는 332명(32.1%), 여자는 702명(67.9%)이며, 서울 및 경기

는 307명(29.7%), 광역시는 307명(29.7%), 지방은 420명(40.6%)으로 나타났다. 

1학년은 254명(24.6%), 2학년은 255명(24.7%), 3학년은 254명(34.6%), 4학년 

이상은 271명(26.2%)으로 나타났다. 동거인이 없는 학생은 180명(17.4%), 동거

인이 있는 학생은 854명(82.6%)으로 나타났다. 

변수 N %

성별
남자 332 32.1

여자 702 67.9

지역

서울 및 경기 307 29.7

광역시 307 29.7

지방 420 40.6

학년

1학년 254 24.6

2학년 255 24.7

3학년 254 24.6

4학년 이상 271 26.2

동거인 유무
없음 180 17.4

있음 854 82.6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측정도구

연구참여자의 개인특성은 성별, 연령, 거주지, 학년, 동거인 유무 등의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정보를 묻는 10문항과 정신건강(불안, 우울)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어

판 우울증 선별도구(PHQ-9), 범불안장애 7문항 척도(GAD-7)를 사용하였으며, 스

트레스 대처전략을 확인하기 위해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K-CSI)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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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PHQ-9는 간단하게 우울증을 선별하고, 우울증의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

으로 만들어진 자기 보고형 검사이다(Nease, Maloin 2003). DSM-IV의 주요우

울장애의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9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2주 동안 

얼마나 이러한 문제를 자주 겪었는지를 알아보는 검사이다. 반응은 ‘전혀 없음’, 

‘며칠 동안’, ‘1주일 이상’, ‘거의 매일’의 4점 척도로 평가되며, 점수의 범위는 

0~27점으로, 5점 이상이면 경미한 우울, 10점 이상이면 경도의 우울, 15점 이상이

면 중등도의 우울, 20점 이상은 고도의 우울로 평가하고 있다(송대기 외 2016). 

본 연구에 사용된 한국어판 질문지는 안제용(2013)이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도구의 

표준화 연구에서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86으로 나타났다.

2)　범불안장애 7문항 척도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7-item, GAD-7)

GAD-7은 범불안장애 환자를 선별 및 진단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서, 불안 

또는 걱정과 관련된 7가지 문항에 대해 그 정도를 0점(전혀 없었다)에서 3점(거의 

매일 괴로웠다)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체크하도록 한 자가보고형 측정도구이다

(Spitzer et al 2006). 총점은 0-21점으로, 총점이 5점 이상이면 경미한 불안, 

10점 이상이면 중도 불안, 15점 이상은 매우 심한 중증도 불안으로 구분되었다(황

숙연 2015). 이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890으로 보고되었으며(김신향 외 2016; 

김용 외 2017), 본 연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81로 나타났다.

3）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K-Coping Strategy Indicator, 

K-CSI)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지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개인의 대처 양식을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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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Amirkhan(1990)이 개발한 자기 보고식 형태의 설문지이다. 설문지는 

전체 33문항이며 대처 양식의 유형에 따라 문제해결 중심(problem solving), 회

피중심(avoidance), 사회적 지지추구(social support seeking)의 3가지 하위척

도로 구성되어 각각 11문항을 포함하고 있다(신혜진 외 2002). 본 연구에 사용된 

한국어판 질문지는 신혜진(2002)이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의 타당화 연구에서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정은주 외 2012).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추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07, 문제해결중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89, 회피중

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19로 나타났다.

3．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6.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

였다.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불안과 우울의 차이

1) 성별에 따른 불안과 우울의 차이

결과는 표2와 같다. 성별에 따라 불안과 우울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불안은 여성(M=5.40, SD=4.50)이 남성

(M=5.36, SD=4.84)보다 불안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불안은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895). 우울은 여성(M=7.31, SD=5.45)이 남성

(M=6.64, SD=5.76)보다 우울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우울은 유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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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72).

2) 학년에 따른 불안과 우울의 차이

결과는 표2와 같다. 학년에 따라 불안과 우울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불안은 1학년(M=5.10, SD=4.47), 2학년(M=5.72, 

SD=4.69), 3학년(M=5.19, SD=4.47), 4학년 이상(M=5.54, SD=4.78)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378). 우울은 1학년(M=6.76, SD=5.61), 2학년

(M=7.24, SD=5.61), 3학년(M=6.89, SD=5.39), 4학년 이상(M=7.47, SD=5.61)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442).

3) 지역에 따른 불안과 우울의 차이

결과는 표2와 같다. 지역에 따라 불안과 우울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불안은 서울 및 경기(M=5.62, SD=4.64), 광역시

(M=6.05, SD=4.82), 지방(M=4.74, SD=4.35)으로 광역시의 불안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 1031)=7.789, 

p<.05). 우울은 서울 및 경기(M=7.54, SD=5.75, 광역시(M=7.71, SD=5.62), 지방

(M=6.31, SD=5.27)으로 광역시의 우울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 1031)=7.189, p<.05). 또한 Scheffe’s 

test를 통해 지역별 정신건강(불안, 우울)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를 살펴보면 불안과 

우울 모두 서울/경기와 광역시가 지방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4)　동거인 유무에 따른 불안과 우울의 차이

결과는 표2와 같다. 동거인 유무에 따라 불안과 우울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

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불안은 동거인이 없는 학생(M=5.42, 

SD=4.63)이 동거인이 있는 학생(M=5.38, SD=4.61)보다 불안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불안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917). 우울은 동거인이 있는 학생

(M=7.17, SD=5.60)이 동거인이 없는 학생(M=6.74, SD=5.36)보다 우울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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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우울 또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355).

변인 분류
불안 우울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성별
남성 5.36±4.84

-.132
6.64±5.76

-1.798
여성 5.40±4.50 7.31±5.45

학년

1학년 5.10±4.47

1.032

6.76±5.61

.898
2학년 5.72±4.69 7.24±5.61

3학년 5.19±4.47 6.89±5.39

4학년 이상 5.54±4.78 7.47±5.61

지역

서울/경기 
(a)

5.62±4.64
7.789***
(c<a.b)

7.54±5.75
7.189***
(c<a.b)광역시 (b) 6.05±4.82 7.71±5.62

지방 (c) 4.74±4.35 6.31±5.27

동거인 
유무

없음 5.42±4.63
.104

6.74±5.36
-.926

있음 5.38±4.61 7.17±5.60

*p<.05. **p<.01. ***p<.001.

<표 2> 인구통게학적 변인에 따른 불안과 우울의 차이

2.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결과는 표3과 같다.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따라 불안과 우울이 달라지는지 알아

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불안의 경우 세 개의 스트레스 대처전략 

중 회피중심 대처전략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95, p<.05). 

마찬가지로 우울의 경우에도 세 개의 스트레스 대처전략 중 회피중심 대처전략만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464, p<.05). 이는 스트레스 대처

전략 중 회피중심 대처전략만이 불안과 우울 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 

(예측이 아니라 완화인 듯...?)이며, 회피중심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할수

록 지각하는 불안과 우울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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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p) VIF

불안

(상수) -3.217

사회적지지추구 -.027 -.031 -.906 1.409

문제해결중심 .015 .016 .459 1.402

회피중심 .443 .395 13.736*** 1.006

우울

(상수) -2.732

사회적지지추구 -.064 -.060 -1.825 1.409

문제해결중심 -.063 -.054 -1.655 1.402

회피중심 .629 .464 16.828*** 1.006

*p<.05. **p<.01. ***p<.001.

<표 3>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Ⅳ. 논의

대학생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고 있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인이나 사용하는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따라 각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대처전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대학생들의 불안과 우울 완화에 많은 영향

을 줄 것이다. 위에 나타난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불안 및 우울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지역에 

따른 차이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불안을 서울 및 경기, 광역시와 

같이 사람이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이 지방에 거주하는 대학생보다 더 

높게 지각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 지역별 발생동향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대구 

등 인구가 많은 곳에서의 코로나 확진자 비율이 높았다(보건복지부 2021). 이렇게 

높은 발생률로 인해 재난대응본부에서 빈번하게 발송하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 및 

그들의 동선에 대한 안전재난문자는 그들이 더욱 코로나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함으로써 대도시지역의 대학생들이 더 높은 불안을 느끼게 했을 가능성과 연결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비말 감염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상황

에서 서울 및 경기, 광역시와 같은 밀집 지역은 그 외 다른 지방보다 사람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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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으므로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며, 이는 대학생이 더 

높은 불안을 호소하는 것과 연결 지어 이해해볼 수 있다. 

우울의 경우에도 서울 및 경기와 광역시가 지방보다 우울을 높게 지각하였다. 

이는 농촌이 도시보다 노인의 우울 수준이 높다는 연구(심미경 외 2002)와 농촌 

지역 여중생이 도시 지역 여중생보다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최혜정 2008) 

등의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코로나로 인한 수도권과 광역시

가 더 높은 단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를 실시했던 것과 관련지어 

해석해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경우 서울 및 경기와 광역시가 지방보다 

많은 확진자로 인해 높은 단계를 장기간 지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 및 경기와 

광역시가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더 많이 발생한다. 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사회적 

활동이 적어질수록 우울감은 높아지며(정순둘 외 2011), 사회적 거리두기로 발생

하는 5인 이상 집합금지, 10시 이후 가게 이용의 제한 등의 비일상적 경험은 정서

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할 확률을 높인다(이동훈 외 2016). 이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에 따른 환경적 차이는 우울에 영향을 주며, 서울 및 경기, 광역시에 

있는 대학생들의 정신건강문제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성별과 학년, 동거인 유무 모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대학생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과 불안을 

높게 지각하며(심은정 2016; Gao et al. 2020; Marthoenis et al. 2018) 코로나

19 상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과 불안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선행연구들(박

용천 외 2020; 이동훈 외 2020; Özdin et al 2020)과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남학생들의 우울과 불안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상승하여 여학생들과의 차

이가 줄어든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여가의 제약은 스트레스 대처에 부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송원익 외 2016), 스포츠 활동이나 모임 참여와 같은 여가활동을 

선호하는 남학생들(김동진 외 2001)에게 코로나19 상황에서 평소에 주로 했던 

여가활동들을 할 수 없게 된 요인들로 인해 그들의 불안과 우울에 여학생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학년의 경우, 1학년이 재학생보다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집

단이라는 선행연구와는 달리(김효정 외 2020),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학년 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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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는 없었으며 불안과 우울 모두 1학년보다 2학년이, 3학년보다 4학년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평소 2학년은 군대, 휴학, 복수전공, 어학연수 등 자신의 대학

생활을 확장시키는 시기에 활동의 제약이 생기게 되면서 1학년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불안과 우울을 호소함을 유추할 수 있다. 4학년의 경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

야 하는 시기에 코로나19로 전보다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불가피하게 새로운 

진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업 및 진학 준비로 인한 진로 및 취업불안

을 경험하고 있으며(공윤엽 외 2021; 박윤미 외 2021), 본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높은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자신이 감염되어 가족이나 룸메이트 등 주변인을 감염시

키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일상생활의 변화로 인한 소외에 대한 걱정이 불안과 

우울에 영향을 줄 거라는 예상과 달리, 본 연구결과에서는 동거인 유무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불안은 동거인이 없는 학생이, 우울은 동거인이 있는 학생

의 각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동거인이 없는 경우, 다인 가구와 비교해볼 

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동일한 일상의 정지 경험이지만 물리적으로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고립되어있어, 상대적으로 신속한 지원이나 지지가 어려우므로(성미

애 외 2016; 최현수 외 2016)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혼자 해결해

야 함에 따른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이나 룸메이트 등 동거인이 

있는 경우, 코로나19라는 예측할 수 없었던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해 집 안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족 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갈등이 증가하므로, 

가정생활에 만족도가 떨어져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신예림 외 2021; 

이동훈 외 2020; 이명준 외 2013). 코로나19로 집이 잃어버린 일상의 모든 환경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오인혜 2021) 집 안에서의 생활, 즉 혼자 살거나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사는 등의 상황에서 각자가 주변과 맺는 관계의 질에 따라 

불안과 우울을 관계맺음이 양날의 검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양질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므로 각 상황에 적절한 지원이나 지지가 요구된다. 

둘째, 불안과 우울 모두 스트레스 대처전략 중 회피중심 전략만 유의한 예측변인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피중심 대처는 스트레스 요구를 직접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최소화하거나 회피하여 주관적 안녕감(노승훈 외 2020)과 심리적 안정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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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추는 부정적인 요인(이은숙 2016)이라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

한, 우울의 경우 회피중심 전략의 경우 간호대학생의 우울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연구(이은숙 2017)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회피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Penland et al 2000)와도 일치한다. 회피중심 전략은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외면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대처하고

자 하는 방식이다(제주현 외 2018). 이러한 부적응 회피는 일반적인 기능을 손상시

키고 만성 불안을 유지하게(Arnaudova et al 2017)하며, 사용할수록 우울이 높아

지는 등과 같이(김혜정 외 2006) 회피는 불안과 우울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회피

중심 전략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생각을 피하거나 경험하지 않으려는 방식으로, 

이는 일시적으로 부정적 감소를 감소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이은숙 2017). 

또한, 이런 결과는 대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회피중심 스트레스 대처전략들과 

연결 지어 이해해볼 수 있겠다. 자기 통제력이 낮은 대학생일수록 회피중심 전략을 

많이 사용하며, 회피중심 전략의 빈번한 사용은 중독경향성을 증가시킨다(유현주 

외 2018; 서보경 외 2020). 대학생이 많이 사용하는 회피적 전략으로는 술마시기, 

수면, 게임 등이 있어(장형석 2000), 현재의 문제를 다른 활동에 집중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한다. 회피중심 전략의 반복적 사용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인터

넷, 게임 중독이나 수면장애들로 대학생으로서 해야 하는 과제 수행이나 시간 관리

의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코로나19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SNS나 게임에만 집중하거나 과제나 시험 등 변화된 환경을 무시하고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를 관리하고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우울은 대학생 혼자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코로나 상황에

서의 대학상담서비스에 대한 최근 연구들(김지민 2021; 노성동 2020; 정원우 외 

2020; 차남희 외 2020)을 살펴보면, 전화상담, 화상상담과 같은 비대면 상담뿐 

아니라, 인지행동치료과 같은 대면상담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스트레

스 관리 및 정서 조절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코로나 

상황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높은 대학생 그룹인 인터넷, 게임, 알콜 

중독 고위험군이나 수면장애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을 반복하는 대학생들을 선별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대학생의 불안과 우울에 대한 조사연구 ｜ 269 ｜

고 이들을 대상으로 상담적 개입이 우선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불안과 우울 수준을 탐색적으로 살펴본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들의 불안, 우울 수준

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들이 사용하는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대학생들의 심리적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정신적, 심리적 문제에 대한 개입방안 마련에 기초가 되는 경험적 자료를 제공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다. 아울러,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은 2020년 10월 말에 일회적으로 진행되어 코로나

19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의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심리적 어려움의 변화를 살펴보

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코로나19를 둘러싼 다양한 상황 요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일시적인 조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우울 수준의 양상을 

비교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성별, 학년, 지역 등 

일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만 측정하여 그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았다. 심리적인 

문제는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관계로 발생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군의 특성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요인 및 환경적 변인들을 포함하여 수행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는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국민이 경도의 차이는 있지만 ‘코로나 블루’로 표현되는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감염에 대한 높은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 집단들은 ‘코로나 

블랙’이라고 불릴 만큼의 공포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학생 이외에 다양한 

인구집단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외부

활동이 적을 수밖에 없는 전업주부나 사회적 지원으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외국인

노동자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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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프로파일 분석방법을 활용한 요양시설의 변혁적 

리더십, 조직문화와 이직의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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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리더십과 조직문화는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중요한 조직의 관리수단으로서 지
속적인 학문적 관심대상이었으며 경험적 연구들은 리더십과 조직문화가 조직효과
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높은 이직률은 서비스 
질과 안정적 조직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한 
조직관리 전략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문화가 이직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
파일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인식하는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들을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들 집단과 변혁적 리더십 및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
다.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요양시설의 조직문화는 네 개의 프로파일로 구분되
었으며, 변혁적 리더십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강도가 높고 발전문화가 상대적으로 
높은 프로파일에 포함되었으며, 이직의도가 낮아지는 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조직문화 프로파일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에서는 문화강도가 높고 발전문화 
중심의 조직문화 프로파일의 이직의도가 다른 프로파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요양시설에서 조직관리 전략으로서 변화와 
비전을 추구하는 변혁적 리더십의 발휘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강한 조직문화
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주제어: 변혁적 리더십, 조직문화, 경쟁가치모형, 이직의도, 잠재프로파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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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노인 돌봄의 대표적 제도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시행 14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확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은 증가하고 있으나, 양적 

확대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

다. 돌봄서비스로서 장기요양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질이 곧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 따라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요양보호

사 인력에 대한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높은 업무강도, 낮은 임금수준, 

사회적 인식과 처우의 문제 등으로 요양보호사는 높은 이직률과 이직의도를 

보이고 있다(권현정 외 2018;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2013). 

요양보호사의 높은 이직의도는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제공되어

야 할 돌봄서비스의 지속성, 개별성과 유대관계에 기반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서비스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이상곤·함영림 

2014).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는 서비스 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주로 임금수준, 소진,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등의 요인들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이

주재 2010; 조선희·박현식 2012; 이태화·이창원 2013; 김진수 2013). 이들 

연구들은 개인적 특성이나 제도적으로 규정된 근무조건과 같은 변수들에 주목

하고 있어 요양보호사의 인력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장기요양시설의 시설장의 

리더십, 조직문화와 같은 조직수준의 변수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리더십은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통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구성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Hartley and Allison 2000)으로서 리더와 추종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고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리더십은 

리더와 추종자 간의 상호작용으로서 동태적이고 관계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 

리더십에 대한 개념 정의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리더십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

은 성공적인 리더십, 효과적인 리더십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어떠한 

리더십이 조직효과성에 더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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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이론은 발전하고 있으며, 카리스마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셀프리더십 등 다양한 리더십 이론들이 등장하고 있다(백기복 2014; Avolio 

et al 2009). 최근 리더십 연구는 변혁적 리더십이 발휘될수록 조직의 성과가 

향상됨을 강조하고 있다. 변혁적 리더십은 경제적 교환관계에 근거한 거래적 

리더십을 넘어서 조직의 비전, 가치, 규범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의지를 고양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Bass 1990). 

조직문화의 개념 또한 리더십 못지않게 다양한 수준과 관점에서 규정되어 왔다. 

1980년대 들어 경영학에서 기업문화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조직문화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과 관점이 제시되었으며, 주된 연구의 흐름은 기업의 효과성

을 증진시키는 관리도구로서의 조직문화 관점이었다(박원우 2019). 조직은 

복잡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최근 조직문화 연구는 

하나의 지배적인 가치가 조직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아닌, 다양한 

가치를 경쟁적으로 추구한다는 경쟁가치모형(competitive value model) 관

점에 기초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조직 안에서 서로 다른 조직문화의 

유형들이 존재하며, 이들 하위 유형간의 결합 정도 및 강도(strength)에 따라 

조직효과성이 달라진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O’Reilly 1988; Denison 

1990; Kottener and Hesket 1992; 신창환 2016; 안경섭 외 2009).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서 선행연구들이 다루

지 못한 변수인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문화에 초점을 두어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

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요양시설에서의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문화, 이직

의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인력관리와 서비스 질 관리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는 두 편에 불과하다. 박진희·장윤정

(2014)은 변혁적 리더십과 집단문화, 이직의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황환 외

(2017)는 변혁적 리더십과 집단문화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조직문화 유형 중에서 집단문화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제약점을 보이고 있다. 요양시설에서의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특성과 직원들 간의 

유대감 등을 고려할 때 집단문화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추론하여 분석하고 있으나, 

경쟁적인 하위문화 유형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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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쟁가치모형에 근거하여 동시에 집단, 위계, 합리, 발전문화의 강도와 

조합패턴에 따라 요양보호사들이 인식하는 조직문화가 달라질 수 있으며, 조직문

화 특성이 변혁적 리더십과 이직의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들은 시설의 

조직문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변혁적 리더십 수준은 조직문화 프로파

일(조직문화의 유형별 강도와 수준)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 셋째, 변혁적 리더

십은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조직문화 프로파일은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였다. 요양시설의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

로 요양보호사를 하위집단(조직문화 프로파일)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잠재집단 변

인이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와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방법을 통해 조직문화 프로파일이 변혁적 리더십 수준 및 이직의도 수준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인과적 분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가 인식하는 조직문화 프로파일의 특성에 따른 변혁적 리더

십의 수준과 이직의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통해 요양시설에서의 

조직관리 방안을 제시한다는 실천적 함의를 갖는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1. 변혁적 리더십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이 특정 목표를 지향하면서 목표의 달성을 위해 행동하

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Stogdill 1974), 구성원의 변화를 도모하고 구성

원들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비전을 창출하고 선포하는 것(Bass 1990)

으로 정의된다.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으나 리더십의 정의는 공통적

으로 조직목표의 제시와 달성을 위한 구성원에 대한 영향력 행사라는 공통적

인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리더십은 조직의 비전 및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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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리더가 조직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 또는 영향을 미치는 능력 

및 기술을 의미한다(탁진국·손주영 2017).

1900년대 초 등장한 특성이론은 리더십은 개인적 특성(trait)에서 비롯되는 것

으로 이해하는 관점으로서 효과적인 리더들이 가진 공통적인 성격적, 사회적, 신체

적 특성을 주목하였다. 특성이론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1950~60년대 등장한 

행동(behavior)이론적 관점은 리더십의 효과성은 리더의 특별한 행동 양식에서 

기인하며 리더십은 학습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1970~80년대의 상황이론

(contingency theory)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이론은 조직의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리더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리더의 자질, 조직구성원, 상황변수에 

의해 조직효과성이 결정된다고 보았다(백기복 2014). 

1980년대 이후 리더십은 조직의 변화주도 행위로서 다루어졌고, 대표적 이론은 

거래적·변혁적 리더십 이론이다. 거래적·변혁적 리더십의 주창자는 Burns(1978)

로서, 그는 정치와 사회분야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리더십

을 유형화하였다. 거래적 리더십은 종사자의 요구와 그에 대한 경제적 보상

(rewards)을 통해 조직의 성과를 증진시키는 관점이며, 변혁적 리더십은 매슬로우

의 욕구단계설 중 5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와 같은 높은 차원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킨다는 관점이다. 이후 Bass(1990)와 

Avolio 외(1999)는 Burns의 거래적·변혁적 리더십 이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경험적 연구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거래적 리더십은 리더와 구성원의 교환 관계에 

역점을 두고 리더가 구성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주어진 성과의 달성 정도에 따라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조직의 안정과 유지에 강조점을 두는 반면, 변혁적 리더

십은 현재 조직의 상황과 이상적인 조직의 모습을 구성원들에게 제시하고 현

재의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것이다(Bass et al 2003). 

Burns가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보았다면, 

Bass(1990)는 Burns와 달리 양자는 서로 양립가능한 것으로 보았다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Bass는 변혁적 리더도 구성원과의 거래적 상호작용 활동 즉 거래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변혁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변혁적 리더십은 

고차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성원의 업무에 대한 비전과 가치를 인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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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구성원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리더십으로서 

영감적 동기부여, 개별화된 배려, 지적자극, 이상적 역할제시 등의 요인으로 구성

된다. 변혁적 리더가 거래적 리더보다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률, 직무스트레스 

등 조직효과성 측면에서 더 높은 성과를 보인다는 다수의 연구결과들이 제시

되고 있다(신구범 2009; 장석인 2009; 이강옥·손태원 2004; Avolio et al 

2009; Walumbwa et al 2008; Rafferty and Griffin, 2004). 

2. 조직문화 유형(경쟁가치모형을 중심으로)

조직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동은 문화적 맥락에서 일어난다. 조직의 문화는 어떤 

현상이 특정 조직에서는 잘 적용되지만 다른 조직에서는 그렇지 못한 이유를, 어떤 

조직은 성공하지만 다른 조직은 실패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의 행동의 준거가 되기 때문이다. 조직문화는 조직 내의 

공유된 가치(shared values)를 반영하는 것으로 오랜 기간 동안 조직구성원들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왔고 새로운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학습되는 것이다(Schein 1996).

조직문화 연구경향은 세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바람직한 조직문화 유형을 갖고 

있는 조직은 그렇지 못한 조직에 비해 성과가 우수하다는 특성론적 접근(traits 

approach), 둘째, 성과가 뛰어난 조직은 독특한 강한문화를 가진다는 문화강도론

적 접근(strength approach), 셋째, 조직문화 특성과 상황요인(조직구조, 운영전

략, 산업특성, 환경특성 등)이 적합해야 성과가 뛰어나다는 상황적응적 접근

(contingency approach)을 다루는 연구들이 있다(김영미·조상미 2011:한봉

주 2011; 장용선·문형구 2008).

최근 조직문화에 대한 연구는 거시적인 차원의 질적 연구방법에서 예측과 

일반화에 유효한 양적 연구방법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인다(김호정 2002).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조직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는 것이 경쟁

가치모형(Competing Value Model)을 적용한 조직문화 접근이다. 경쟁가치 

모형에 따른 조직문화 접근법에서는 조직문화를 두 가지 차원의 축을 기준으

로 네 개의 문화유형을 구분하였다. 수직적 축은 안정·통제를 강조하는 관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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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자율성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구분되고, 수평적 축은 조직의 외부지향

성과 내부지향성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구분된다. 환경에 대한 적응, 경쟁, 상

호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외부지향성이라면, 조직의 유지를 위한 통합과 조정

을 강조하는 것이 내부지향성이다(Parker and Bradley 2000)

3. 이직의도

조직효과성의 개념은 조직이 만들어낸 산출물이나 달성한 결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나 행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장될 수 있다. 이에 

조직효과성을 조직목표의 달성정도로 파악하고 이윤, 수입, 생산성 등을 측정기준

으로 삼는 목표접근법과 달리 조직의 내부과정에 초점을 두어 조직효과성을 측정하

는 내부과정접근법(인간관계론적 접근법)이 제시되었다. 이 관점에서는 조직구성원

의 만족과 행복을 중요시하여 구성원의 직무만족, 응집성, 사기, 조직몰입 등이 

효과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신창환 2015; 오인수 외 2007). 내부과정접근법에

서는 조직과정과 성과의 관계에서 조직구성원의 관리와 통제가 중요하며, 조직구성

원들의 인지와 평가에 의존하여 조직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본다. 내부과정접

근 관점에서는 주로 구성원의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조직몰입, 직무성과 등 직무

태도 변수들을 중심으로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운영의 유연성

내부
지향

집단문화(Clan)

집단의 사기, 응집성, 

인간관계, 

참여적 의사결정의 강조

발전문화(Adhocracy)

성장, 혁신. 외부지지, 

카리스마적 권위, 직관적 

의사결정의 강조 외부
지향

위계문화(Hierarchy)

안정, 통제, 규정, 

신속한 의사결정의 강조

합리문화(Market)

생산성, 능률, 상위자 권위인정, 

능력에 따른 권한 부여의 강조

운영의 통제

[그림 1]  Cameron과 Quinn의 조직문화 유형과 유형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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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의 경우 내부과정접근법에 의한 조직효과성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다수의 경험적 연구는 조직효과성을 측정하는 변수

로 주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변수들은 이직의도의 

중요한 선행변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Parsons et al 2003; Shields and 

Ward 2001; Collins et al 2000), 다수의 연구들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어려

울 때 이직으로 이어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이주재 2011; 이선호 2006; Price 

2001; Currivan 1999). 

미국의 경우 장기요양돌봄 종사자들의 이직률은 50%에 육박하며(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6), 2011~2012년 한국의 재가 요양보호사

들의 이직률은 41%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재가노인복지복지협회 

2013; 박진희·장윤정 2014). 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경우에

도 직무소진, 감정노동, 직무강도, 서비스 대상자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등 다양

한 이유로 인해 이직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직은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직무를 그만두고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종결하는 개인의 조직이탈을 의미한다. 이직 자체를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다수의 연구들은 이직의도를 통해 이직을 측정하고 있다. 이직

의도란 종사자가 조직구성원의 직위를 포기하고 현재 직장을 떠나려는 것으로 

현재의 피고용 관계를 자발적으로 종료하려는 의도이다(Bluedom 1982). 이

직의도를 갖는 조직구성원이 모두 이직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직과 관

련한 다수의 연구에서 이직의도는 이직을 예측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Allen and Meyer 1990).

이직의도를 유발하는 요인(job stressor)으로는 개인적 특성, 직무특성, 대인관

계, 조직특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개인적 변인(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과 심리적 변인

(우울, 소진)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강영식 2011; 김소정 2012; 조선희·박현식 2012; 이화윤·박경숙 2013). 반

면,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한 리더십과 조직문화와 같은 조직수준의 변인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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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수간의 관계

1)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문화의 관계

리더십과 조직문화는 조직관리와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강조되어 왔다. 양자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리더십과 조직문화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로 집약되며,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대별된다. 리더십이 조직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과 역으로 조직문화가 리더십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 상호 영향을 

미치는 쌍방향적 관계로 보는 관점이 있다. 

리더십의 선행성을 강조하는 관점은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조직의 리더이며, 조직문화의 형성에 있어 리더의 역할에 초점을 둔다(Schein 

1983: Bass 1990). Schein(1983)은 조직문화와 리더십은 동전의 양면과 같

다고 설명하면서 양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리더십의 특별하고 

기본적인 기능은 조직문화의 형성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리더의 역할로써 

조직문화의 창조와 관리를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다수의 연구자들은 리더의 

영향에 따라 조직문화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리더십을 조직문화

의 형성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하였다(Trice and 

Beyer 1991; Bass and Avolio 1993: Avolio et al 1999). 특히 변혁적 리더십

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조직의 비전제시와 도덕적 목표설정을 강조하는 변혁

적 리더십이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Kliein and House 1995). 

반면, 조직문화의 선행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조직문화가 성숙하면서 리

더의 관여와 역할은 감소하고 오히려 조직문화가 리더의 행동을 통제하는 경

향이 있다는 점에서 조직문화를 리더십의 제약요인으로 본다(전상길·김인수, 

1997). 이에 대해 Schein(1996)은 조직의 성장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성숙기와 쇠퇴기는 조직문화가 리더십을 규정한다고 설명한다. 반면, 양자의 

관계를 인과관계가 아닌 상호 영향관계로 보는 관점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문화에 영향을 미치며, 거래적 리더십은 조직문화의 영향을 받는 측면이 



｜ 288 ｜ 연구방법논총 ｜ 2021년 가을 제6권 제3호

있지만 모든 리더는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모두 활용한다는 점에

서 일방적인 관계로 보지 않는다(김호정 2003; 류은영 2013). 

최근의 리더십과 조직문화의 관계는 양자의 적합관계에 주목하여 특정한 리더십

과 특정 조직문화의 적합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Cameron과 

Quinn(2011)은 경쟁가치모형(Competing Value Model)을 통해 변혁적 리더십

과 혁신·적응성을 강조하는 발전문화(adhocracy), 거래적 리더십과 경쟁·고객지

향성에 초점을 두는 합리문화(market)의 적합관계를 주장하였다. 대체로 선행연

구들은 변혁적 리더십은 변화·혁신을 중시하는 발전문화와 참여·배려를 중시하는 

집단문화와 적합성이 높고, 거래적 리더십은 성취·능률을 중시하는 합리문화

와 안정·통제를 중시하는 위계문화와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ass and Avolio 2003; Egri and Herman 2000).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리더십 스타일은 조직문화 유형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특정한 조직문화 유

형과 적합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변혁적 리더십은 변화와 유연

성,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발전문화와 밀접한 관련성

이 있다.

2) 변혁적 리더십·조직문화와 이직의도의 관계

리더십 특성은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다수의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에 비해 낮은 이직률, 높은 

생산성, 낮은 직무스트레스, 높은 직무만족을 가져오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Bass and Avolio 1996). 기업조직과 공공조직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경험적 

연구들은 문화변동의 역할을 강조하는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효과성에 긍정적 

역할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은행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Barling et al 1996)에 의하면, 변혁적 리더십 훈련을 받은 관리자와 그렇지 

않은 관리자 간의 업무성과를 비교한 결과 훈련을 받은 관리자들이 높은 업무

성과를 보였다. Avolio et al(1999)은 변혁적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보다 

종사자의 만족과 직무성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Walumbwa 

et al(2005)는 변혁적 리더가 구성원 직무만족, 조직몰입 수준을 더 높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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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제시하였다. 국내의 다수 연구들에서도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효과성

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류은영 2013; 최석봉 외 2010; 김호정 

2003). 

기업조직과 공공조직에 대한 연구와 비교하여 요양시설이나 사회복지조직을 대

상으로 한 변혁적 리더십과 이직의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재가시설의 변혁적 리더십과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김명숙·최

수일 2010)는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를 

낮추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의 비전

과 가치 구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동기부여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요양시설의 시설장이 발휘하는 변혁적 리더십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

를 낮추고 직무만족을 높여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조직문화와 조직효과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조직문화 유형 혹은 문화강도와 

조직효과성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다수이며, 국외의 경험적 연구들은 조직

효과성이 높은 조직들은 서로 다른 경쟁가치를 내포한 네 가지 문화유형이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약한 문화보다는 강한 문화적 성향을 보이는 조직일

수록 조직성과가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Denison and Spreitzer 1991: 

Yeung et al 1991). 

조직문화와 이직의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기업조직의 문화 강도나 문화 

유형이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비영리조직이나 사회복지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간호영역에서의 조직문화와 이직의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

은 조직문화가 구성원들의 이직의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

고 있다(강순정 2013; 연영란 2014; 최승혜 외 2014). 사회복지조직을 대상

으로 한 연구도 일부 진행되었으나, 사회복지기관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집단

문화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문화와 이직의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한정되었다

(박진희·장윤정 2014; 박연희 외 2009; 임혁 외 2008). 직원 간의 업무협조, 

팀워크가 서비스 제공에서 강조되는 특성 상 집단문화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

타날 것이라는 측면에서 집단문화와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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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요양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조직도 기업조직과 마찬가지로 환경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상반·보완되는 가치를 동시에 추구

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쟁가치모형을 반영한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조직을 하나의 단일한 집단으로 가정하고 구성원의 

평균적인 응답을 바탕으로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임의적인 집단 분류가 아닌 통계적 

절차에 따라 구성원을 유형화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이에 

더해, 최신 방법인 편향 보정 3단계 방법(bias adjusted 3-STEP approach)을 

활용하여 분류된 하위 집단별로 변혁적 리더십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

로써 변수 간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요양시설에서의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문화 수준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내용적인 측면과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충분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신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요양시설의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

문화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역동적인 관계를 분석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요양서비스(시설급여)를 제공하

고 있는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이며, 전국의 요양시설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 소속 요양시설에 설문조사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요

양보호사는 114개 기관의 총 1,983명이었다. 조사기간은 2016년 8월부터 10월

까지 3개월 간 진행되었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합리･집단･발전･위계문화로 이루어진 조직 문화에 대한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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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응답자를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를 위해 사용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방법은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특정분포(예: 정규분포)로 정의되는 하위집

단을 찾는 통계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해당 방법은 모든 관찰치를 단순히 하나의 

유형에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 관찰치가 여러 유형에 속할 가능성을 확률

(probability)로 제시하는 분할적 군집화(partitional clustering)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군집분류를 위해 주로 사용해 왔던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ing)의 경우, 분류 기준이 주관적이고, 집단의 개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엄격한 통계적 절차를 따르지 않으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변수의 척도가 제한적

이라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잠재프로파일을 포함하는 혼합모형(mixture 

model)의 경우, 정해진 통계적 절차에 따라서 집단의 개수를 결정하며, 응답 반응

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집단을 분류하기 때문에 범주형이나 연속형 등 다양한 형태

의 자료에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잠재프로파일 방법은 가장 적절한 관찰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프로파일의 

개수를 결정하여 각 프로파일 별 고유의 반응 패턴에 따라서 프로파일의 특성을 

정의하기 때문에 프로파일의 개수를 정하는 모형 선택(model selection)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가장 적절한 프로파일의 개수를 정하기 위해 프로파일의 수를 1개

에서 8개까지 하나씩 늘려가며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및 CAIC (consistent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등의 정보지수(information criteria)를 바탕으로 모형

의 상대적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이에 더해 프로파일 분류의 질을 평가하는 엔트로

피(Entropy), 분류오류, 도출된 프로파일의 개념적 해석 가능성 등 양적, 질적인 

준거를 고려하여 프로파일의 개수를 결정하였다. 

프로파일의 개수가 결정되면 잠재프로파일 변수와 관련된 보조변수(Auxiliarly 

Variable)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먼저 변혁적 리더십 수준이 잠재프로파일 분류

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직의도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파악하고, 이직의도와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문화 프로파일 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다항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으로 보조변수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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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할 하는 경우, 분류오류를 통제하기 위해 3단계 방법(3-step approach) 

중 BCH 3단계 접근법(BCH 3-STEP approach)(Bolck et al 2004)을 활용하

였으며, 모든 통계 분석은 Latent GOLD 5.1(Vermunt and Magidson 2013)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3. 변수의 측정

리더십의 측정은 리더십의 측정수준에 따라 개인수준, 팀수준, 조직전체수준으

로, 리더십의 위계에 따라 최고관리자, 중간관리자, 직속 상관으로 측정가능하다. 

요양시설의 특성 상 중간관리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시설장의 리더십 성향은 요양보

호사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박진희·장윤정 2014), 본 연구에

서는 요양보호사 개인이 지각한 시설장의 리더십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리더십 설

문 문항은 Bass와 Avoli(1996)가 개발한 MLQ-5X를 활용하였다. 변혁적 리더십을 

측정하는 16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문화의 측정에서는 조직수준의 문화를 요양시설의 종사자 개인의 인식으로

부터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시설의 조직문화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조직문화 

설문 문항은 경쟁가치모형에 의한 Yeung et al(1991)의 문항을 바탕으로 이를 

요인분석하여 재작성한 김호정(2002)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문화 유형별로 각 5개

의 문항으로서 총 20개의 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직의도 

척도로는 Abrams, Ando & Hinkel(1998)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4개의 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Ⅳ. 분석결과 

1. 기초통계 

분석에 앞서 먼저 측정 도구의 구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네 종류의 조직문화

를 측정하는 개별 문항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4요인 모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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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한 적합도는 χ2=988.43, df=71, p < 0.01, TLI=.886, CFI=.914, 

RMSEA=.079(90% C.I. =0.074  0.084), SRMR=.048으로 나타났다. 비록 0.01 

수준에서 χ2 검정 통계치가 기각되었지만, 표본 크기의 영향을 받으며 CFI, 

RMSEA, SRMR 등의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4요인 모형이 해당 

자료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모든 표준화 요인계수가 

.39∼.60 수준이고, 요인 간 상관계수가 .38∼.71 수준으로 나타나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위 문항을 합산한 점수를 바탕으로 계산된 기술통계치와 신뢰도 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발전문화와 위계문화의 평균값이 집단문화와 합리문화보다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요양시설의 경우 발전문화가 위계문화의 수준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alpha

집단문화 1958 5 25 16.29 3.07 0.80

합리문화 1958 5 25 16.22 3.17 0.81

발전문화 1958 5 25 17.66 2.92 0.72

위계문화 1958 5 25 17.23 2.69 0.70

이직의도 1958 3 20 11.16 2.26 0.64

변혁적 리더십 1958 16 144 64.66 15.72 0.92

<표 1> 각 변인별 기술통계치와 신뢰도 계수 

2.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표 2>는 프로파일의 수를 1개에서 7개까지 변화시킨 모형의 적합도를 다양한 

정보지수를 이용하여 비교한 결과이다. 프로파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지수

의 값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폭이 완만해지는 프로파일의 개수를 

가장 적절한 개수로 선택할 수 있다(Petras and Mayns, 2010). <표 2>에 

따르면 프로파일의 수가 증가하면서 모든 정보지수 값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만 프로파일의 개수가 4개일 때부터 정보지수의 감소폭이 완만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에 가까울수록 관찰치가 각 프로파일에 오류없이 분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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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는 엔트로피의 경우, 모형 4가 0.796로 가장 높았다. 네 개의 프로파

일을 가정한 모형 4의 경우, 마지막 프로파일에 포함된 응답자가 73명

(3.65%)로 크지 않았으나 프로파일이 가지는 특성이 명확하여 포함시킬 경

우, 결과의 해석가능성을 높힐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분류의 질과 

해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4개의 잠재프로파일 모형

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이후의 모든 분석은 4개의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기준으로 수행하였다.

모형
프로파일 

개수 
LL BIC AIC AIC3 CAIC SABIC 분류오류 entropy

1 1 -19656.9 39442.8 39347.8 39364.8 39459.8 39388.8 0.000 1.000 

2 2 -18906.8 38011.1 37865.7 37891.7 38037.1 37928.5 0.029 0.665 

3 3 -18696.5 37658.7 37463.0 37498.0 37693.7 37547.5 0.088 0.745 

4 4 -18174.0 36682.1 36436.0 36480.0 36726.1 36542.3 0.104 0.796 

5 5 -18079.7 36561.8 36265.4 36318.4 36614.8 36393.4 0.137 0.746 

6 6 -17946.8 36364.4 36017.7 36079.7 36426.4 36167.4 0.152 0.752 

7 7 -17916.9 36372.8 35975.7 36046.7 36443.8 36147.2 0.173 0.746 

<표 2>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각 프로파일 별로 도출된 네 개의 조직문화 점수의 패턴을 고려하여 각 프로파일

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였다. <표 3>에 따르면 프로파일1에 포함된 전체 응답자는 

총 922명(46.5%)으로 가장 다수의 응답자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파일1

의 전체 평균점수가 프로파일2, 3보다 낮으나 프로파일 4보다는 높았으며, 다른 

문화에 비해 위계문화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관찰되어 ‘중강도·위계’로 

명명하였다. 835명(42.13%)의 응답자가 포함되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프로파일2는 전체적인 합산 점수의 평균이 프로파일1, 4보다는 높고 프로파일3보

다는 낮았으며, 전체 문화 중 발전문화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중강도·발전’이

라 명명하였다. 프로파일3은 프로파일2와 마찬가지로 발전 문화 점수가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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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전체 조직문화 합산 점수가 네 집단 가운데 가장 높아서 

‘고강도·발전’으로, 프로파일4는 합산 점수가 가장 낮고 위계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관찰되어 ‘저강도·위계’로 명명하였다. 프로파일3과 4는 각각 전체 응답자 

중 153명(7.69%)과 73명(3.65%)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문화

중강도·위계
(프로파일1) 

중강도·발전
(프로파일2) 

고강도·발전
(프로파일3) 

저강도·위계
(프로파일4) 

전체 평균

46.50% 
(n=922)

42.13%
(n=835)

7.69%
(n=153)

3.65%
(n=73)

100%
(n=1983)

집단문화 14.63 17.64 20.72 10.18 15.79 

합리문화 14.39 17.82 20.81 8.98 15.50 

발전문화 15.96 18.98 22.39 11.53 17.22 

위계문화 16.29 17.98 20.00 12.23 16.63 

전체 평균 15.32 18.11 20.98 10.73 16.28 

<표 3> 프로파일 별 조직문화 점수의 평균

조직문화 분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공변인 변수인 변혁적 리더십의 

효과를 검정한 결과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문화 프로파일

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으며 이는 해당 변수의 수준에 따라 응답자 프로파일의 

분포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χ2=44.26, df=3, p<.001). <표 4>에 따르면 변혁

적 리더십 점수가 낮은 응답자는 중강도·위계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점수가 

높은 경우는 발전문화가 우세한 중강도·발전과 고강도·발전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

다. 저강도·위계의 경우, 변혁적 리더십의 점수가 중간 수준(35 ~ 38)인 응답자가 

속할 가능성이 다른 점수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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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인
변수

점수
분포 

중강도·
위계 

중강도·
발전

고강도·
발전 

저강도·
위계

χ2

변혁적 
리더십

1 ~ 27 0.273 0.090 0.051 0.109 

44.26**

28 ~ 34 0.246 0.164 0.113 0.134 

35 ~ 38 0.210 0.206 0.186 0.323 

39 ~ 44 0.158 0.214 0.195 0.191 

45 ~ 65 0.113 0.326 0.454 0.243 

평균 59.998 70.162 78.273 66.834 

**p < 0.01

<표 4>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문화 프로파일의 관계

리더십 변수가 잠재프로파일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한 상황에서 이직의도와 스트

레스에 미치는 직접 효과 검정한 결과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결과에 따르면 

변혁적 리더십이 이직의도와 스트레스에 미치는 부적인 효과가 유의하였다(β

=-0.137, p<0.01). 이는 응답자가 어떤 프로파일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변혁적 

리더십 수준이 높아지면 이직의도는 유의하게 감소함을 의미한다. 

직접효과 회귀계수(β) 표준오차 χ2

변혁적 리더십 → 이직의도 -0.137 0.011 1059.48**

**p < 0.01

<표 5> 변혁적 리더십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 

잠재프로파일 변수가 결과변수인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변혁적리더십의 직

접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검증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검정 결과, 

각 프로파일 별 이직의도 점수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χ2=375.77, 

df=3, p<0.001). 구체적으로 4개 프로파일 중 중강도·위계에 속한 응답자의 이직

의도 점수가 11.770으로 가장 높은 반면, 고강도·발전의 점수는 9.317으로 가장 

낮았다. 중강도·발전과 저강도·위계의 이직의도 점수는 각각 10.643와 10.135으

로 비슷한 수준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전체적인 조직문화가 명확하게 형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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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강도가 강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발전문화가 우세한 조직의 이직의도가 

낮았으며, 또한 조직문화의 강도가 약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위계문화가 우세한 조

직의 이직의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결과
변수

중강도·
위계 

중강도·
발전 

고강도·
발전

저강도·
위계

df χ2

이직의도 11.770 10.643 9.317 9.835  3 375.77**

**p < 0.01 

<표 6> 조직문화 프로파일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

Ⅴ. 결론

요양보호사의 높은 이직의도가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질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시설의 조직관리 차원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요양보호사

의 이직의도를 관리하는 것은 요양시설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문화 

프로파일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시설장의 리더십과 시설의 조직문화, 이직의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하

였으며, 변인들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요양시설의 

조직문화는 네 개의 프로파일로 구분되었다. 각 프로파일은 하위문화 유형의 강도

와 수준이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집단으로서, 프로파일 1(중강도·위계)과 프로

파일 2(중강도·발전)에 속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전체 응답자의 88.6%). 이러한 

결과는 요양보호사 다수는 하위문화 간의 경쟁 정도는 높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발전문화와 위계문화의 성향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인다. 발전문화와 위계

문화는 지향하는 가치가 서로 대별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에 대한 민감성



｜ 298 ｜ 연구방법논총 ｜ 2021년 가을 제6권 제3호

과 조직 운영의 유연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에서 변화와 혁신을 중시하는 발전

문화 가치가 요양시설에도 도입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이전의 보조금 환경에서 

강조되었던 통제와 규칙준수를 강조하는 위계문화 가치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변혁적 리더십 정도가 높을수록 프로파일 2(중강도·발전), 프로파일3(고강

도·발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변혁적 리더십과 발전문화의 적합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변혁적 리더십은 변화·혁신을 중시하는 발전문화와 적합성이 높다

는 Cameron과 Quinn(2011)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 변혁적 리더십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변혁적 리더십은 

이직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업무강도

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의 이직의도는 높을 수 있지만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발휘된다면 이직의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시설장이 변화의 비전과 가치

를 제시하고 구성원들의 업무에 대한 자극을 제공할 때, 비록 업무강도가 높은 

환경이라 해도 이직의도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넷째, 조직문화 프로파일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에서는 프로파일3(고강도·

발전)에서 이직의도가 가장 낮았으며, 프로파일1(중강도·위계)과 프로파일2(중강

도·발전)에서 이직의도가 높았다. 문화강도가 높고 발전문화가 상대적으로 높은 

조직이라고 평가하는 요양보호사일수록 이직의도가 낮고, 문화강도가 중간수준이

라고 인식하는 조직의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가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대상자들의 다양한 돌봄 욕구에 부합하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는 노인들에게 표준적 서비스와 동시에 개별화된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한다. 때로는 상충되고 모순된 가치들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문화

유형 강도가 높은 조직의 요양보호사들의 심리적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잠재프로

파일(latent profile)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조직문화 프로파일에 따라 조직효과성

과 리더십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조직문

화 연구의 방법론에 기여하였다.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군 내에서도 다양

한 조직문화가 존재하며 조직문화 프로파일에 따라 리더십스타일과 조직효과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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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존의 경쟁가치모형에 기반한 조직

문화 연구들이 주로 특정 문화유형이 리더십이나 조직효과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

을 제시하는데 그쳤다면, 본 연구에서는 경쟁가치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가치와 문화 특성이 한 조직 내에 공존하고 있으며 조직효과성과 관련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둘째, 경쟁가치모형이 강조하는 바는 다양한 문화유형이 문화유형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조직일수록 조직성과가 향상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도 조직문화 유

형별 수준이 높은 문화프로파일에서 이직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조직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조직운영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돌봄서비스 조직의 경우, 다양하고도 복잡한 서비스 제공 상황 하에서 유연한 대처

와 고객지향적 마인드가 중요하며 이러한 태도가 서비스 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시설장은 경쟁가치모형(CVM)이 제시하는 다양한 가치를 관리하는 전략이 요구된

다. 현재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수준의 개선,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과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담보해야 한다.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와 환경의 요구를 적절히 조직에서 받아들여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조직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시설장의 

조직전략과 관리능력이 요구된다. 

셋째,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다양한 제공인력의 

협업을 통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시설은 대표

적인 돌봄서비스 조직이다. 장기요양시설은 질이 담보된 돌봄서비스 제공이라는 

‘전문직업주의 윤리’와 시설의 경영을 위한 수익성 확보라는 ‘관리주의 관점’이 

조직 관리에 있어서 동시에 필요하다. 따라서 상충되면서도 보완되는 다양한 가치

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변화와 미션, 가치를 추구하는 

변혁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 기술 향상을 위한 시설장의 

노력과 더불어 제도적 차원의 리더십 향상 교육이 요구된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라 요양시설은 급격한 제도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노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

무를 지니고 있다. 시설장의 리더십과 시설의 조직문화가 어떠한 특성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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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규명하고, 조직 및 인사관리의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본 

연구는 돌봄서비스 조직의 인사 및 조직연구에 기여하였다는 학술적 의미와 조직

관리 방안을 제공하였다는 실천적 의미를 지닌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결과와 함의

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문제로서 동일방법오류의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요양시설 종사자 개인들

로부터 총합한 자료를 통해 리더십, 조직문화, 이직의도를 측정하였다. 동일한 개

인들에게 측정한 변수들을 가지고 교차수준의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동일방

법오류(common method variance)의 한계를 지닌다. 둘째, 요양시설 중에서도 

사회복지법인 소속의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를 제공하는 다양한 시설형태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서 제약점을 

지닌다. 셋째, 조직문화와 리더십은 동태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횡단적 연구로는 

특정 시점의 조직특성을 파악할 수 있지만 조직의 동태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연구결과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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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이 연구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투표방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사전투
표에 대한 신뢰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의사결정모
형을 구성한다. 첫째, 유권자가 투표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투표를 결심한 경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중 선택하는 모형이다. 둘째, 유권자가 사전투표일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불참할 경우) 당일투표에 다시 투표의 기회가 주어지는 모형이
다. 셋째, 유권자가 사전투표, 당일투표, 투표불참의 선택지를 놓고 하나를 선택하
는 모형이다. 위의 의사결정모형은 서로 연결된 투표 참여와 투표방식 선택을 
다루고 있어 이론모형에 따라 다른 설명변수를 통계모형에 포함하기 어렵다. 선택
방정식에서 자료 절삭의 문제와 결과 방정식에서 이산 종속변수의 문제도 모수 
추정 시 고려해야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는 사르토리(Sartori 
2003)가 제시한 ‘배제제약이 없는 이분결과변수 선택 모형의 추정량(estimator 
for some binary-outcome selection models without exclusion 
restrictions)을 활용한다. 분석 결과, 유권자의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가 낮으면 
사전투표보다는 당일투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
는 의사결정모형을 달리해도 여전히 유효하게 나타난다.

 
주제어: 사전투표, 당일투표, 투표불참, 투표방식에 대한 신뢰, 

이분-결과변수선택모형 추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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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우리 선거에서 사전투표제도는 2013년 보궐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유권자

는 선거 당일 외에 선거일 직전 주의 금요일과 토요일에 먼저 투표할 기회를 갖게 

된다.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할 경우 자신의 주민등록 상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투표소에서 참여할 수 있다. 유권자에게 시간과 공간의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이전의 선거에선 선거 당일 하루만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투표할 수 

있었다.1) 토요일 투표가 가능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선거일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도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던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자영업자도 주말

을 이용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사전투표제도의 도입으로 투표율의 상승

이 기대되었다. 이후 열한 번의 선거가 이 제도와 함께 치러졌다. 사전투표는 자연

스레 우리 선거제도의 한 축으로 뿌리를 내렸다.

하지만, 사전투표제도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거센 홍역을 치렀다. 

문재인 정권 3년 차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야는 격한 대립상태에 있었다. 연 초 

국회에선 새로운 선거제도에 대한 합의가 난항을 겪다가,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이었다. 의사당의 물리적 점거와 끌개 등의 물리적 

도구가 다시 등장했다.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국회 내 물리적 폭력은 과거의 

유산처럼 여겼었지만, 자신의 밥그릇에 직결되는 사안을 두고 국회의원들은 몸으

로 엉켰다. 선거에선 여당의 정권안정론과 야당의 정권심판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섰다.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양대 정당은 위성정당을 졸속으로 만들어 유권

자에 들이밀었다. 소수정당의 목소리가 묻히는 한국정치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

겠다며 의사당 폭력까지 감수하며 도입된 선거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선거였다. 

선거 결과는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와 야당의 패배로 막을 내렸다. 여당은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얻었다. 믿기 힘든 결과에 좌절한 야당의 일부 정치인과 보수 

유튜버를 중심으로 ‘사전투표 조작설’이 제기되었다. 당일 선거의 개표함의 집계로

는 앞서고 있던 수도권의 야당 후보들이 사전투표함이 개봉되면서 역전된 여러 

1) 부재자 투표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 제도는 사전 등록은 물론 투표 방법에 있어 현
재의 사전투표제도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까다로운 절차를 필요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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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예시로 제시되었다. 이들은 사전투표에서 여당에 몰표가 쏟아진 것은 조작

이 아니라면 가능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한다. 학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논쟁

이 벌어졌고, 현재 이 문제는 일단은 마무리 된 듯하다.2) 하지만, 사전투표제도에 

대해 일부 유권자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표출하며, 이러한 논란 자체가 제도의 온전

성(integrity)에 생채기를 남겼다. 

이러한 논란 이전에도 사전투표가 그 도입목적을 달성하고 있느냐에 대해 학자

들의 다양한 논쟁이 이어졌다. 크게 두 개의 질문이 제기되었다. 첫째, ‘사전투표 

제도가 이전 선거에서의 투표 불참자를 투표장으로 이끄는 효과가 있는가?’ 에 

대한 질문이다. 연구자들은 기존 당일 투표자로부터의 분산효과와 투표불참자의 

유인효과에 대한 근거들을 발견하였으며, 사전투표의 투표율 상승에 대한 관련 

연구도 이어졌다. 둘째,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선택하는 데는 어떠한 요인이 작용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에 대해선 사전투표자가 투표불참자 및 선거당일 

투표자와의 사회경제적 배경요인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이어졌다. 최근의 연구는 사전투표에의 결정요인에 있어 정당 간 호감도의 차이 

등의 정치적 요인의 영향에 주목한다(가상준 2020). 하지만, 유권자가 왜 사전투표

를 선택하는지, 이러한 결정에 있어 사전투표가 제공하는 편의의 요인이 작용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먼저, 유권자가 

투표방식을 선택하는 새로운 요인을 제시하고, 실증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우리는 

2021년 4월 7일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 선거 사후 유권자 설문조사(post-election 

survey)를 자료로 활용한다. 이 보궐 선거는 사전선거 부정 논란이 있었던 21대 

총선 이후 치러진 첫 선거로, 정권에 대한 평가와 연결할 만큼 정치적으로 큰 의미

를 갖는 선거이기도 했다. 우리가 주목하는 요인은 유권자가 사전선거에 대해 갖는 

신뢰의 차이이다. 21대 총선 이후 유권자 일부에 있어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는 

이전과는 분명히 다르며, 이러한 유권자 인식차이가 투표방식의 선택에 있어서 

행동의 차이로 나타나는지 살핀다. 사실,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신뢰하지 않으면, 

2) 21대 총선에 나타난 사전투표의 부정 논란 및 통계적 분석은 민인식·유경준(2021)
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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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 당일에 투표를 한다는 진술 (혹은 발견은) 얼핏 동어반

복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진술이 개인차원의 행위를 넘어서 집단의 

패턴으로 나타날 경우 이는 정치 전반은 물론, 제도 자체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던진다. 특히, (일부일 지라도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의) 유권자가 제도를 신뢰하지 

않아 특정 형태의 투표방식을 선호하는 현상이 확인될 경우 그 함의는 더욱 커진다. 

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제고와 개선에 대한 고민도 뒤따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분석은 이러한 요인과 더불어, 사전투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도 확인한다.

둘째, 우리의 연구는 유권자의 투표 여부와 투표의 방식 선택에 대한 다양한 

의사결정모형을 제공하고, 이를 검증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우리는 유권자가 투표

와 투표방식을 선택하는 의사결정모형으로 크게 세 가지를 구성한다. 첫째, 유권자

가 투표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투표를 결정할 경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의사결정모형이다. 이는 일종의 합리적 선택 모형과 유사한 형태로 구성

된다. 둘째, 투표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모형이다. 유권자

는 먼저 선거 전주 금-토의 사전투표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선거 당일 투표와 불참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독립적인 참여의 기회로 보고, 각각의 상황에서 반응하는 유권자를 

설정한다. 셋째, 유권자가 선거불참, 사전투표 참여, 당일투표 참여의 세 개의 선택

지 중 하나를 고르는 모형이다. 이전의 연구에서 활용되었던 모형으로, 연구가설 

역시 이전의 연구와 유사하게 설정한다. 

셋째, 이러한 다양한 의사결정 모형을 구성하고 검증하기 위해선 새로운 분석법

이 요구된다. 우리는 사르토리(Sartori 2003)가 제시하는 ‘배제 제약이 없는 이분 

결과변수 선택 모형의 추정법 (an Estimator for Some Binary-Outcome 

Selection Models Without Exclusion Restrictions)’을 통해 통계 모형을 추정

한다. 사르토리는 기존의 해크먼(Heckman) 분석법에서 ‘선택 모형의 구분자

(selection equation identifiers)’를 포함하지 않고서도 모형의 추정치를 불편

(unbiased)하면서도 효율적(efficient)으로 계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지적한

다. 정치학의 여러 문제에 있어 연속되는 두 개의 결정은 동일한 요인들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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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경우가 많으며, 굳이 없는 구분자를 찾는 접근법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이론적으로도 부합하지 않고, 모형의 적절한 구성(model 

specification)의 문제에도 부딪치게 된다. 오히려 상황을 고려해 두 방정식의 

오차에 대해 적절한 가정을 하는 것이, 정치학(과 사회과학의) 연구문제 해결에 

적합할 수 있다. 사르토리의 추정법은 개별 관측치의 오차가 선택 방정식과 결과 

방정식에서 각각 동일한 값을 갖는다는 가정에 기반 한다. 사르토리의 새로운 추정

법은 게임이론이나 합리적 의사결정을 다루는 단계적 선택의 통계적 모형에 적합

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선 사전투표의 도입과 그 효과를 다룬 

최근의 연구를 정리하고, 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투표 방식의 선택에 관한 다양한 

의사결정모형을 구성한다. 3 장에서는 실증모형과 더불어 주요 가설을 제시하고, 

분석에 활용되는 방법론을 설명한다. 4장에선 추정한 모형의 결과를 논의하고 함

의를 도출한다. 마지막 장은 결론을 제시한다. 

II. 투표 여부 및 투표방식의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 모형의 제시

1. 기존 문헌의 분석

그간 사전투표의 효과를 다룬 연구는 꾸준히 이어졌고, 중요한 연구 결과가 축적

되었다. 연구의 상당수는 ‘사전투표제도가 과연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느냐?’

는 질문을 다룬다. 사전투표는 시간과 공간의 편의를 확대하여 투표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학자들은 상호 충돌될 수 있는 결론을 

내놓았으며, 이는 정책 효과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도입 초기의 연구는 사전투표의 효과에 대한 당위적 논의를 통해 그 효과를 

논리로 끌어내거나, 개별 선거 간 투표율을 비교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유권자에 

시간적·공간적 편의를 제공하는 사전투표제도는 당연히 유권자의 참여를 이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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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논지다. 먼저, 그간의 투표불참자 중에는 투표를 원해도 당일 시간을 낼 

수 없어서, 등록지와 현재의 거주지가 달라서 참여할 수 없었던 이들이 상당하다. 

사전투표제도는 이들에 편의를 제공 하며, 높은 사전투표율은 그 효과를 보여준다

는 주장이다.3) 

선거구별로 수집된 집합자료의 분석을 통해 사전투표제도의 투표율 상승효과를 

제대로 측정하긴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 각 선거는 서로 다른 정치·경제·사회적 

맥락에서 치러지게 되며, 투표율이 상승했다고 해서 이 결과가 사전투표제의 영향

인지, 외부의 제3의 요인이 작용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 사실 사전투표제도에 

따른 유권자의 이동을 살펴보기 위해선 유권자 개인 수준의 분석이 필요하다(강신

구 2016). 만약 사전투표자가 (제도의 부재 시) 투표불참자로부터 이동한 것이라

고 하면 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당일 투표자가 

사전투표자로 단순한 수평이동을 한 것이 대부분이라면 투표율 상승효과는 제한

적일 것이다. 

투표불참자에 대한 사전투표의 유인효과에 주목한 연구들이 있다. 이상신

(2014)은 지방선거의 지역 별 투표율에 대한 사전투표제도의 효과를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사전투표 등 편의투표의 참여율 증가는 전체적인 투표율의 상승으

로 이어진다. 편의 투표의 투표율이 1% 오를 경우, 전체 투표율은 1.6%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4) 김찬송·유재승·이현우(2016)는 사전투표자를 잠재적 일반투표자

와 순수사전 투표자로 구분하고, 사전투표의 효과가 ‘순수 사전투표율’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주장한다.5) 윤기쁨·엄기홍(2016) 역시 2016년 지방선거의 설문조사를 

통해 사전투표의 투표율 상승 및 기존 투표불참자의 동원 효과를 주장한다.

최근의 연구는 유권자 개인의 선택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 설문을 통해 응답자를 

3) 사전투표 도입 초기 전체 투표에서 사전투표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점도 사전투
표제가 그 목적을 이뤘다고 평가하는 이들의 근거로 제시된다.

4) 강신구(2016)는 이러한 투표율 상승의 효과는 편의 투표가 아닌 제3의 요인의 영
향에 기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투표율에 대한 집합적 자료의 분석은 궁극적으로 
투표불참자가 사전투표를 하는 것인지, 당일 투표자가 사전투표로 분산되는 것인지
를 확인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5) 여기서 순수사전투표율은 사전투표를 했다고 답한 비율(%)을 사전투표가 없었다면 
투표를 하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로 곱한 값을 말한다 (김찬송 외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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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불참자, 사전투표자, 당일 투표자로 구분하고, 집단 간 유사성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투표불참자와 사전투표자, 당일 투표자의 특성이 어떻게 유사하고 다

른지를 비교한다. 사전투표자와 A라는 집단의 특성이 유사하고, B라는 집단과는 

다르다면, 사전투표자와 A 두 집단은 (사전투표라는 처리가 주어지기 전) 하나의 

집단이었을 것으로 추론하며, 이는 분산효과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다항 로지스틱 분석법을 활용하고, 2013년 이후 여러 

선거를 통해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범위는 대통령 선거(가상준 2017b)

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선거(강신구 2016; 가상준 2017a; 가상준 2021; 이재

묵 2020)와 지방의회 선거(가상준 2016, 가상준 2018)에 이르며, 이들은 

사전투표자의 집단적 특성은 당일 투표자와 유사하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가상준(2020)의 연구는 유권자가 선거참여 방식으로 사전투표를 선택하는데 

있어 정당 간 호감도의 차이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밝힌다. 투표참가자와 투표불참

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는 뚜렷이 구분된다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다만,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투표자 및 사전투표자의 전반적 증가를 

설명하기 위해 유권자 개인의 정치적 요인에 주목한다. 유권자가 주요 정당에 갖는 

호감도의 차이가 크다면 그는 선거일 투표보다는 사전투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

았다. 이재묵(2020) 역시,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를 선택한 유권자 중의 상당수

가 진보적 성향의 대통령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발견함으로서 사전투

표의 선택과 정치적 요인과의 연결을 주장한다. 

설문조사가 아닌 선거의 집합자료를 활용한 두 개의 연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인서·백영민(2020)은 생태학적 추론 접근법을 활용해 개별 투표구에서 사전투

표의 비중과 그 변화를 추정한다. 생태학적 추론 연구법은 과거와 현재의 집합자료

를 연결하여 각 단위의 조건 확률과 신뢰구간을 추정한다.6) 사전투표의 선택을 

설명하는 데 있어 분산효과의 비중이 훨씬 크지만, 기존 투표불참자 집단의 유인효

6) 예를 들어, 만약 연구자가 동일한 선거구에 대해 두 시기의 선거참여에 대한 집합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하자. 해당 선거구에 대해 첫 시기의 투표참여율와 불참율, 두 
번째 시기의 투표참여율과 불참율의 교차분석표를 만들고, 이 표 안의 값을 측정해
야 할 변수로 정하게 된다. 각각의 칸(cells)의 값은 조건 확률로 표기될 수 있다. 
각 관측치 만큼의 교차분석표가 만들어지게 되며, 이를 집산하여 각 칸(cells)의 조
건 확률을 구한다. 베이즈 공리(Bayes Theorem)가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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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확인한다. 그간의 연구에서 사전투표에 의한 투표불참자의 유인효과를 확인

하지 못한 것은 1,000명 내외의 설문조사의 소규모 표집이 갖는 한계에 기인한

다.7) 임성학(2020)의 연구는 서울시 동별 투표율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내 사전투

표율과 본 투표율의 상호작용을 검증한다. 21대 총선 실제 투표율 자료를 공간적 

자기 상관성(spatial auto-correlation)의 지표를 통해 분석하며, 관내 사전투표

율과 본 투표율의 상쇄 관계가 확인되었다. 관내의 사전투표율이 2% 정도 올라가

면 본 투표율은 1% 낮아진다는 발견이다. 이 연구 역시 사전투표자의 상당수가 

기존의 투표불참자가 아닌 당일 투표자가 분산된 것으로 보는 최근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8) 

2. 유권자의 투표 여부와 투표 방식의 선택 모형 

우리는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선택하는 요인을 찾기 위하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 가지 형태의 의사결정모형을 추정한다. 첫째, 유권자가 투표 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투표를 결심한 경우 다음 단계에서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참여 방식을 

선택하는 모형이다. 

두 번째 모형은 유권자가 투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매 상황마다 투표 여부를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유권자는 적어도 두 번의 투표 기회를 갖게 된다. 선거 직전 

주의 금요일과 토요일에 사전투표에 참여할 기회를 얻으며, 투표와 불참의 결정을 

7) 박인서·백영민(2020)의 연구결과는 통계적 신뢰구간의 설정에 따라 결과에 대한 
해석이 바뀔 수 있음도 지적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신뢰구간을 90%로 설정하고 있
다. 이 연구가 추정한 총선투표참여방식의 전이확률 점 추정치의 구분은 이러한 
90% 신뢰구간에 의존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사전투표 제도가 없었던) 19대 
총선에서 기권했던 유권자들이 (사전투표 제도가 적용된) 20대 총선에서 사전투표
로 유인되었다는 근거를 사전투표선택 전이확률로 설명하고, 신뢰구간 90%에서는 
사전투표선택 추정치와 당일투표선택 추정치의 신뢰구간이 구분된다. 하지만, 통상
적으로 활용되는 95%의 신뢰구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전투표 전이확률의 추정
치와 당일투표선택 추정치의 전이확률은 중첩된다. 즉, 95%의 신뢰수준에서는 사전
투표 전이확률의 추정치와 당일투표선택 추정치는 구분될 수 없다. 또한 저자들은 
신뢰구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베이지안 방식으로 확률변수(a random 
variable)의 분포를 확인한 것임으로 신용구간(credible interval)이 적합하다. 

8) 이 수치는 사전투표율과 당일투표율 간 상쇄를 보여주는 것 보다 사전투표율이 전
반적 투표율 향상을 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로도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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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오직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들에 대해서만 선거 당일 투표의 기회

가 주어진다. 유권자는 사전투표일에 투표 결정을 하고, 이때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만이 당일 투표에 참여할 지를 결정하는 일종의 의사결정나무(a decision 

tree)의 형태를 띤다. 

세 번째는 이전의 많은 문헌들을 통해 추정되었던 다항 로지스틱 모형을 따른다. 

이미 투표 여부와 투표 방식을 선택한 유권자의 자료를 토대로 사전투표자, 당일투

표자, 투표불참자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다. 일반적으로 사전투표자를 기저집단(base group)으로 설정하고, 사전투

표자와 당일투표자, 사전투표자와 투표불참자를 구분한다. 다항 로지스틱 모형이 

‘선택(choice) 모형’이란 점을 상기하여, 유권자의 선택의 시각에서 재정리할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 참여와 참여 방식을 단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투표, 당일투표, 투표 불참의 세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림 1]은 유권자가 투표 여부 및 투표 방식의 선택에 있어서 취할 수 있는 의사결

정 모형 세 가지를 의사결정나무로 표시한 것이다.

[그림 1] 유권자의 투표 여부 및 투표 방식의 선택에 관한 

세 가지 의사결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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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논문을 통해 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방식에 대한 선택에 있어 위 세 

가지 의사결정 모형 중 어떤 하나의 모형이 더 적합한지를 논하지 않는다. 유권자는 

다양하며, 위 세 가지의 의사결정 모형 중 어떤 방식으로 투표를 결심하게 되는지는 

차라리 임의의 선택으로 처리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우리는 오히려 다양한 의사 

결정의 방식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사전투표에 대한 선택이 어떠한 요인의 영향

을 받는지를 확인하는데 연구의 방점을 둔다. 응답자의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신뢰

의 차이가 유권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투표 참여의 제 요인으로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 및 후보자·정당에 대한 호감도의 차이 등 정치적 

요인의 영향도 함께 포함한다. 다음 장에서는 연구 모형에 포함된 핵심 변수의 

가설과 측정방법, 분석법에 대한 설명이 제시된다. 

III. 모형과 가설 

위에서 서술된 유권자 개인의 의사결정의 세 가지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모두 

6개의 통계 모형이 추정된다. 각 모형 집단 별로 하나의 기본모형과 유권자의 정

당·후보자에 대한 호감도, 정당 일체감의 유무 등 정치변수를 포함한 확장모형이 

추정된다. [의사결정모형 1]은 선택방정식(selection equation)과 결과방정식

(outcome equation)의 단계별 의사결정으로 구성된다. 유권자는 먼저 투표에 

참여할지 불참할지를 결정한다. 이때 투표에 참여할 경우 1의 값으로 입력되고, 

불참할 경우 0의 값으로 입력된다. 투표에 불참한 유권자는 절삭되어 결과방정식

의 추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1단계 선택방정식에서 투표에 참여한 응답자만을 대

상으로 결과방정식에서 투표에 참여한 방식을 묻는다. 사전투표는 0의 값으로 입

력되고, 당일투표는 1의 값으로 입력된다. 

[의사결정모형 2]의 경우 선택방정식과 결과방정식의 2단계를 취한다는 점에서 

[의사결정모형 1]과 유사하지만, 유권자에 주어진 선택지가 다르다. 유권자는 먼저 

사전투표일이 다가오면 (혹은 사전투표일에) 투표에 참여할 지를 결정한다. 이때 

투표에 참여할 경우 0의 값을,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1의 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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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방정식은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추정된다. (사전투표

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유권자는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고 다시 

참여와 불참의 선택을 한다. 참여의 경우 1의 값을, 불참의 경우 0의 값으로 입력된

다. [의사결정모형 1]과 [의사결정모형 2] 모두 두 개의 이산응답모형(binary 

response models)이 연속된 형태를 취하며, 선택방정식의 단계에서 응답에 따라 

결과방정식에서의 자료가 절삭(censored)된다.9) 

[의사결정모형 3]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 활용하였던 다항로지스틱 분석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한다. 사전투표자 집단을 기본그룹으로 설정하고, 투표불참자와 사전투

표자, 당일투표자와 사전투표자의 차이와 개별 설명요인의 영향을 파악한다. 

분석 모형의 공통 설명변수로서 크게 두 개의 요인에 주목한다. 먼저, 응답자가 

사전투표제도에 갖는 신뢰의 차이를 변수로 측정하여 모형에 포함한다. ‘응답자가 

사전투표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 정도를 직접 물은 문항이 포함된다. 우리는 

이 변수가 유권자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투표방식을 선택하는데 중요하게 작용

할 것으로 본다. 지난 21대 총선이 여당의 압도적 승리로 나타나면서,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과 부정의 태도가 일부 보수진영에서 표출되었다. 특히, 여러 경합지역에

서 나타난 사전투표에서의 여당의 우위는 사전투표를 통해 선거 결과가 조작되었

다는 음모론과 연결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논란을 통해 유권자 일부에 대해 사전투

표의 신뢰성에 관한 의구심이 커졌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관심사는 ‘부정선거’ 논

란의 진위가 아니다. 유권자중 일부가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를 다르게 두고 있고, 

그 차이에 따라 투표 여부 및 투표 방식의 선택을 달리하는지의 여부다. 이번 서울

시장 재보선은 ‘사전투표’에 대한 논란 이후에 치러지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유권

자들의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가 투표 형태의 선택으로 연결될 수 있다. 우리는 

사전투표에 대해 신뢰가 높은 유권자일수록 사전투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설정한다.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가 낮은 유권자일수록 당일 투표를 선택할 

9) 사르토리(Sartori 2003)의 분석법에서는 각 집단은 0, 1, 2의 값을 갖도록 입력한
다. [의사결정모형 1]의 경우 투표불참 0, 사전투표 1, 당일투표 2의 값을 갖게 된
다. [의사결정모형 2]의 경우 사전투표 0, 투표불참 1, 당일투표 2의 값으로 입력된
다. 다만, 이러한 종속변수의 코딩의 문제는 단순 자료의 입력 방식의 차이로, 위의 
설명한 방식과 내용 상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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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다는 진술과 동일하다. 

얼핏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가 높은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는 진술은 동어반복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유권자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선택할 때 단순 편의에 따라 판단한다면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와 사전투표의 선택 

간에는 어떠한 경향성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신뢰와 행동이 

특정한 경향을 띠고 그 관계가 통계적 유의성으로 확인될 경우 정치적 함의는 

크다. 구체적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1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 

사전투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이는 유권자는 사전투표를 선거 당일 투표보다 

선호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반면, 사전투표에 대해 낮은 신뢰를 가진 유권자는 

선거 당일 투표를 사전투표보다 선호할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두 번째 요인은 유권자가 갖는 후보/정당에 대한 상대적 호감의 

차이다. 이 변수들은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영향을 줄 요인으로 가설을 설정한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내가 지지하는 후보와 지지하지 않는 (주요) 후보에 대해 

유권자가 느끼는 호감 (혹은 당선 시의 이익)의 차이가 크다면, 이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이다.10) 이는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후보자 

당선 시의 혜택을 재조명하는 의미도 갖는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의 당선 시의 

혜택은 다분히 상대적이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되었을 때,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가 당선되었을 때보다 더 이익(혹은 더 큰 효용)이 될 것이다. 유권자의 

한 표가 서울시장 재보선과 같은 대단위 선거에서 당락을 결정할 가능성은 대단히 

10) 유권자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는 당선권에 유력한 후보자에 한한다. 유권자가 차순
위로 지지하는 후보일 수도 있고, 당선권에는 근접해 있으나 유권자가 당선되길 바
라지 않는 후보일 수 있다. 통상 한 선거에서 두 명의 당선 유력 후보를 전제로 할 
때 이 유권자가 해당 후보자들에게 느끼는 호감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자신의 표가 
투표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없이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하지
만, 그 차이가 크다면 해당 개인의 투표 참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후보
에 대한 호감의 차이는 자신의 지지후보에 대한 호감이 대단히 높아서 일 수도 있
고(열광적 지지자), 혹은 당선권에 근접한 후보자에 대한 호감이 대단히 낮아서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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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다. 하지만, 내가 한 후보자를 다른 후보자와 비교해서 열광적으로 지지하거나, 

당선이 거론되는 후보자에 대해 대단히 낮게 평가하고 있다면 투표 참여에 대한 

심리적 동인으로서 이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특히 정당에 대한 호감의 차이는 

최근의 연구를 통해 사전투표자와 당일 투표자를 구분하는 주요 요인으로도 지목

된 바 있다(가상준 2021). 

변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에게 이번 선거의 (당선권에 근접한) 

두 후보인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에 대한 호감 정도를 0에서 10의 범위의 

정수로 답하게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후보에 대한 호감 점수를 다른 후보의 

호감 점수에 뺀 후 절댓값을 취한다.11) 이에 대한 가설은 아래와 같다. 유권자의 

주요 두 정당에 대한 호감의 차이 역시 같은 논리의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2-1 주요 후보자에 대한 호감 차이] 

유권자가 당선에 유력한 후보자들에 대해 느끼는 호감의 차이가 클수록,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가설 2-2 주요 정당에 대한 호감 차이] 

유권자가 유력 두 정당에 대해 갖는 호감의 차이가 클수록,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

이 클 것이다. 

개인의 투표 결정에 있어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그간의 연구

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투표 및 사전투표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도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확인한 바 있다. 임성학(2020)의 연구 역시, 선거구 내 기초수급자의 비중

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하락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우리는 통제변수로 포함되는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 중에서 개인의 소득과 개인의 직업 안정성을 주목한다. 특히, 

개인의 소득 수준과 개인의 정규직 여부가 투표에의 경향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개인의 소득 수준이 높다면 투표 참여에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의 직업이 정규직에 속할 경우 그 직업적 안정성이 투표에 참여

11) 이 연구는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 차이를 |박영선 후보에 대한 호감- 오세훈 
후보에 대한 호감| 의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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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동인이 작동하는데 중요한 윤활유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3-1 개인의 경제적 안정성 (소득 수준)] 

응답자의 소득 수준이 높다면,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가설 3-2 개인의 직업적 안정성] 

응답자가 정규직에 종사할 경우, 비정규직 및 자유직에 종사하는 응답자에 비해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 외의 변수로 응답자의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들과 응답자의 정당일체감

의 유무 역시 포함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나이, 거주지역, 교육 수준, 자가주택 

소유 등이 포함된다. 거주지역은 응답자 중 강남 3구 거주자를 나타내는 가변수로 

구성한다. 자가주택 미소유 역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입력되었다. 응답자의 정당일체감 변수는 응답자가 특정정당에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이를 가변수로 구성하였다. 모형에 활용된 변수와 그 설명은 

아래 <표 1>로 정리한다. 

변 수 설명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

“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결과에 대해 얼
마나 신뢰하십니까?”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②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③ 대체로 신뢰한다. 
④ 매우 신뢰한다.

유권자의
정치적 요인

후보 선호차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 호감 차이의 절대값

정당 선호차 민주당과 국민의힘 호감 차이의 절대값

정당일체감
특정 정당에 정당일체감 보유 여부
(있음 1, 없음 0)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성별 응답자의 성별 (여성 1, 남성 0) 

연령 응답자의 연령

거주지역
응답자의 거주지역. 
(강남지역 거주자 1, 그 외 지역 거주 0)

<표 1> 모형에 포함된 변수 (선택방정식과 결과방정식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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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모형의 추정에서 위의 두 개의 단계적 선택모형에 대해선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 첫 번째의 경우 유권자가 투표 참여와 불참 사이에서 결정을 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중 선택을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두 번째의 

경우 사전투표일에 유권자는 사전투표에의 참여와 불참의 결정을 한다. 만약 불참

하는 경우 선거 당일 기회가 다시 주어지고, 이때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당일투표를 

선택한 것으로, 아닌 경우는 선거불참으로 기록된다. 이렇게 단계 별로 의사선택이 

이루어지는 경우 선택방정식(selection equation)과 결과방정식(outcome 

equation)의 두 개의 모형이 순차적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세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먼저 선택 방정식에서 결과방정식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관측치의 상

당수가 절삭(censored) 된다는 점이다. 또한, 선택 방정식과 결과방정식은 연결되

어 있으며, 이에 따라 두 방정식의 오차가 상관되어(correlated) 있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선택방정식은 물론 결과방정식의 종속변수의 값이 모두 

이산의 선택(binary choices)을 다루는 점도 고려된다. 

이러한 경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절삭 자료에 대한 해크먼 추정법(Heckman 

models)은 이른바 ‘구분자 변수(identifier variables)’를 찾고 이를 이론적으로

는 물론 통계분석으로도 뒷받침해야 한다. ‘구분자 변수’는 선택방정식에는 영향을 

주지만, 결과방정식의 종속변수의 변이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연히, 모형의 선택방정식에는 포함되지만, 결과방정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

지만, 정치학은 물론, 사회과학 전반에 있어서 이러한 구분자가 (적어도 이론적으

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선택방정식과 결과방정식을 설명하는데 있어 동일 

요인의 영향이 크고, 선택과 결과가 짧은 기간 동안 연속되어 발생하는 경우는 

이러한 구분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발견하기 어렵다. 

특히 이 연구와 같이 유권자의 투표 여부 및 투표 방식의 결정모형의 순서를 

교육수준 응답자의 교육 수준

정규직 여부 정규직 근무 1, 그 외의 경우 0

소득수준 응답자의 소득 수준 

주택 미소유
응답자의 주택 소유 여부
(1 주택 미소유, 0 그 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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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이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모형으로 시도 하려는 경우 선택방정식에는 포함되

지만, 결과방정식에는 포함되지 않는 구분자 변수를 찾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

의 경우 제시된 의사결정모형에 따라 선택방정식과 결과방정식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차라리, 두 개의 방정식에 동일한 영향요인을 설정하고, 각 단계의 결정과

정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우리는 사르토리(Sartori 2003)가 제시한 ‘배제 제약이 없는 이분 결과변수 선

택 모형의 추정법 (an Estimator for Some Binary-Outcome Selection 

Models Without Exclusion Restrictions)을 채택해, 모형을 추정한다.12) 사르

토리는 기존의 해크먼 분석법이 자료의 절삭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선택모형에 대

한 구분자를 찾는 것 외에 다른 방법도 제시한 점을 상기시킨다. 굳이 선택모형에 

필요 없는 구분자를 넣지 않고도, 오차의 분포에 대한 추가적 가정만으로 모형의 

추정치를 불편(unbiased)하면서도 효율적(efficient)으로 계상할 수 있다.13) 정치

학의 여러 문제에 있어 연속되는 두 개의 결정은 동일한 요인들의 영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굳이 이론이 유도하지 않지만 모형 추정의 필요 때문

에) 없는 구분자를 찾는 식의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 이론적으로도 부합하지 않고, 

모형의 적절한 구성(model specification)의 문제에도 부딪치게 된다. 사르토리

는 선택과 결과방정식의 개별 관측치의 오차가 각각 동일한 값을 갖는다는 가정을 

설정한다. 

사르토리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에 연구문제가 부합될 경우 위와 같은 가정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첫째, 모형에서의 선택과 결정의 방정식이 비슷한 결정이나 목표

를 포괄할 것, 둘째, 선택방정식과 결정방정식의 변이에 영향을 주는 동일한 요인이 

설정될 수 있을 것, 셋째, 두 개의 결정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지역적으로도 

가까운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그 조건이다. 특히 이러한 조건은 게임이론의 

12) 사르토리(Sartori 2003)는 해당 추정법에 대해 특별히 명명하지 않았다. 이에 우
리는 사르토리의 연구 논문의 제목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사르토리의 추정법’ 등을 
통해 이를 지칭한다. 

13) 해크먼(Heckman 1979)의 연구는 자료 절삭에 따른 선택 편향(selection bias)
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모형의 구분자를 포함하거나, 오차의 분포에 대해 가
정을 더하는 (assumptions about distribution assumption of errors) 방식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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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이나 다른 합리적 선택 모형을 통계로 검증할 경우 적합할 것이라 설명한다. 

우리의 모형은 사르토리의 위 세 조건에 부합된다. 첫째, 우리의 모형은 사전투

표-당일투표- 투표불참의 선택에 있어서 유권자 개인의 다양한 결정과정의 모형을 

설정한다.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모형화하든 두 방정식의 질문은 투표의 

참여와 투표방식의 선택이라는 공통된 내용을 다루게 된다. 둘째, 핵심요인인 사전

투표에 대한 신뢰의 차이는 물론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정치적 요인의 변수

를 공통요인으로 전제한다. 셋째, 우리 모형은 유권자 개인의 연속된 선택을 다룬

다. 투표를 결정하고 투표방식을 결정하든, 사전투표를 결정하고 당일투표를 결정

하는 방식이든 동일한 개인이 연속된 선택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사르토리가 

제시한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다고 판단한다. 

IV. 분석결과와 해석 

이 연구는 한국정당학회와 케이스탯(K-STAT) 리서치가 2021년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1,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자료로 활용하

였다. 이 설문조사는 서울시장 보궐 선거 이후의 사후 선거 여론조사 

(post-election survey)의 형태로, 서울지역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연령/성별/지

역별 할당을 맞추어 조사되었다. 설문의 응답자 중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투표했다

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의 92.2%로 나타난다. 이는 실제의 선거에서 나타난 최종 

투표율과는 차이가 있으며, 설문 결과를 해석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기

할 사항은 설문 응답자의 투표율이 실제 선거 자료에 비해 대단히 높은 데 비해, 

투표를 한 응답자 중 사전투표자와 선거일 투표자의 비중은 실제의 선거 데이터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표 2>는 설문 응답자의 투표와 투표 방식 선택의 비중과 

중앙선관위가 집계한 실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자의 투표 방식 선택 비중을 

비교한 것이다.14) 

14) 또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설문의 특성상 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70대 이상
의 유권자가 설문에 포함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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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전체

사전
투표율

선거일 
투표율

투표자 (응답자) 수 대비

사전투표율
선거일 
투표율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15)

58.2% 21.9% 36.3% 37.7% 61.2%

연구의 
설문조사

92.2% 37.2% 55.0% 40.3% 59.7%

<표 2> 202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 투표율과 설문 응답자의 투표율 비교

<표 3>, <표 4>, <표 5>는 [의사결정모형 1, 2, 3]의 여섯 개 모형의 통계분석 

결과를 정리한다. 기본모형은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와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 변수만을 포함한다. 확장모형은 응답자의 정당일체감 유무, 유력 후보자들에 

대한 호감 차이, 유력 정당들에 대한 호감 차이의 변수가 포함된다. 핵심 변수인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의 차이 변수의 영향이 모형이 확장되어도 그대로 유지되는

지를 확인한다. 

응답자의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는 응답자가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중 어떠한 

방식을 선택하는지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 3]의 

[의사결정모형 1]과 <표 4>의 [의사결정모형 2], <표 5>의 [의사결정 모형 3]의 

모든 모형에서 95%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가설의 방향과 일치하

였다. 사전투표에 대해 신뢰하는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사전투표의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사전투표에 대해 신뢰가 적은 유권자일수록 선거 

당일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았다. 동어반복과 같은 이러한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문제가 없다면 두 변수 사이에 어떠한 관계도 나타나지 않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사전투표의 선택 문제가 단순한 편의의 제공에 대한 문제라면, 어떠한 패턴

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표 3>의 [의사결정모형 1]의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가 사전투표제도에 갖는 신

뢰의 차이는 그 사람이 투표를 할 것인지 불참을 할 것인지의 여부에는 영향을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1. “2021.4.7. 재·보궐선거 투표분석.”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090&bcIdx=146271 
(검색일: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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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일단 투표를 결심하면 투표방식을 선택하는데 있어 사전투

표에 대한 신뢰 정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모형은 물론 

정치변수가 포함된 확장모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표 4>의 [의사결정모형 

2]의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다.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신뢰의 차이가 사전투표에 대

한 참여를 결정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고, (사전투표를 참여하지 않은 경우 부여되

는) 당일선거의 참여 여부에도 영향을 준다. 응답자가 사전투표를 신뢰하지 않으

면, 사전투표를 선택하지 않고 당일 투표와 투표 불참의 선택지를 택한다. 사전투표

를 하지 않은 유권자들에 주어지는 투표불참과 당일투표 참여의 선택지에 대해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신뢰 변수가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어떻

게 해석할 것인가?16) 이는 투표불참을 선택한 응답자들과 당일투표를 선택한 응답

자들의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 정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사전투표에 대해 신뢰

하지 않는 응답자들이 당일투표를 선택하는 경향성이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

다. <표 5>의 다항로지스틱 분석에서도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결과를 보였다. 기본모형과 확장모형 모두에서 사전투표를 신뢰하지 않는 

응답자들은 사전투표보다 당일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17) 

사전투표에 대한 유권자 상당수의 낮은 믿음은 지난 21대 총선의 결과와 그 

이후 진행된 보수 일각의 ‘부정선거’론에 상당수 기인한다.18) 이 논란들은 그 진위

와 관계없이 유권자 일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며, 위의 결과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신뢰하지 않는 응답자들은 당일투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

의 설문조사에서 당일투표자 중 17.5%가 사전투표를 신뢰하지 않아서 당일투표를 

택했다고 답했다.19) 우리의 결과에서 나타난 응답자 일부의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

16)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변수는 부정적 태도(1)에서 긍정적 태도(4)의 4점 척도로 측
정되었다. 

17)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변수가 기본모형에서 투표불참과 사전투표선택의 관계를 설
명하는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 우리의 가설과는 달랐다. 다만 확
장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남으로서 우리의 가설에 부합
한 결과가 나타난다.

18)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비롯한 보수 유튜버들은 사전선거의 부정 의혹을 
줄기차게 지적하였고, 이에 월터 메베인(Walter Mebane) 미시간대 교수의 분석, 
민경욱 전 의원 등과 같은 보수정치인의 적극적 문제 제기 등으로 확산되었다. 

19) 우리는 당일투표를 했다고 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다. 선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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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문은 물론, 정치 현실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특히, 비록 

일부이기는 하나 제도에 대한 불신 자체를 넘어 행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선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정규직 여부는 [의사결정모형 1]과 [의사결정모형 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95% 신뢰수준). 먼저 <표 3>의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가 정규직

일 경우 (정규직이 아닌 응답자에 비해)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응답자가 일단 투표를 결심하고 나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선택하는 데에 응답

자의 정규직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진 않았다. <표 5>의 결과에서 보면, 응답자의 

정규직 여부는 그 사람의 투표불참과 사전투표의 선택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신

뢰수준 95%). 정규직 변수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선택에서는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가 사전투표자와 당일투표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유사함을 

지적한 기존의 연구와 상당부분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최근 유권자의 사전투표 

선택을 연구한 일군의 학자는 사전투표가 제공하는 시간적-공간적 편의가 이미 

투표를 결심한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사전투표제도에 따른 분산효과가 유인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사전투

표 제도가 투표불참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여전

히 유권자의 투표 참여의 결정에는 직업의 안정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사전투표

가 투표 시간을 확대하고 장소의 편의를 제공하더라도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존 불참자를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혹은, 이러

한 편의의 확대가 투표를 진작시키는 핵심 요인이 아닐 수도 있다.20)

응답자의 투표 참여의 선택에 있어 정치적 요인의 영향도 중요했다. <표 3>의 

[의사결정모형 1]과 <표 5>의 [의사결정모형 3]에서 응답자가 정당일체감을 갖고 

일에 투표하는 것이 익숙해서 라는 응답이 45.1%로 가장 많았고, 사전투표를 하고 
싶었으나 여건이 되지 못해서 (26.0%)가 뒤를 이었다. 사전투표를 신뢰하지 않아서
(17.5%), 사전투표 기간까지 누구를 지지할지 결정하지 않아서(9.6%), 기타(1.8)의 
순이었다. 

20) [의사결정모형 2]를 추정한 <표 4>의 모형 1(기본모형)에서는 정규직 변수는 사전
투표참여를 결정할 때 부(-)의 관계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정규직 유권
자가 사전투표일에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고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의사
결정모형 2]의 확장형 모형인 [모형 2]에서 정규직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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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느냐의 여부와 박영선-오세훈 후보에 대해 느끼는 호감도의 차이는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두 변수 모두 우리가 제시한 가설의 방향과 일치하였

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95% 신뢰수준). <표 3>의 결과에 따르면 정당일체감을 

가진 응답자가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고, 후보 간 호감 차이를 크게 느끼는 

응답자일수록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다. <표 5>의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정당일체감 변수와 응답자의 후보 간 선호차이 변수는 투표불참과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응답자가 정당일체감을 가졌다면, 응답자가 갖는 후보 

간 호감도의 차이가 클수록 투표불참보다는 사전투표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21)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가 투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누가 출마하느냐?’

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투표에 수반되는 비용과는 별도로, 유권자

는 당선되는 후보자가 주는 심리적(혹은 물리적)인 효용의 차이에 중요하게 반응하

며, 유권자의 투표참여로 연결된다. 다만, 이러한 해석에는 한계도 있다. 이 변수가 

측정하고 있는 것이 박영선-오세훈 두 후보에 대한 ‘단순’ 호감도의 차이일 뿐, 

이 두 후보의 당선과 낙선이 응답자에게 주는 직접적인/물리적인 효용을 반영하진 

않는다.

후보자에 대한 호감의 차이가 응답자의 투표방식의 선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에서 후보자에 대한 호감의 차이 변수가 결과방정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응답자가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를 결정하는데 있어 

후보자들에 대한 호감 차이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표 5>의 

경우도 이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를 최근의 연구(가상준 2021; 이재묵 

2020)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상준(2021)은 21대 총선에서 전체 투표율

의 상승과 더불어 사전투표의 비중이 높아졌음에 주목하며, 이를 유권자가 정당 

간에 느끼는 호감도의 차이로 설명한다. 유권자가 주요 두 정당에 갖는 호감도의 

차이가 클수록 사전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우리의 분석 결과는 후보자 간 호감도 차이가 투표에 대한 동인으로 작용하는 

결과는 확인하였으나, 정당 간 호감도의 차이의 효과는 확인하지 못했다.22) 우리의 

21) 이는 기준이 되는 집단을 사전투표자로 설정한 데 따른 것으로, 당일투표자로 설
정하고 투표불참/당일투표에 대한 회귀분석을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22) 정당 간 호감도 차이 변수는 <표 3>, <표 4>, <표 5>의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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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기존 연구의 결과의 차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는 특성 상 국회의원 선거에 비교해 인물 중심으로 치러지는 

경향이 있다. 둘째, 기존의 연구가 정당 간의 호감도 차이 변수만을 포함한 것과 

달리, 우리의 연구는 정당 간의 호감도 차이와 후보자 간 호감도 차이 변수를 세분

하여 모두 모형에 포함하였다는 점이 다르다. 성별 변수는 [의사결정모형 1, 2, 

3]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번 재보선에서 여성이 당일투표를 

사전투표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해석되나, 향후 추가적 연구를 통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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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투표 여부 선택 → 사전투표/당일투표의 선택 

변수 모형1 모형2

투표/
불참결정

(선택방정식)

사전투표/당
일투표 결정
(결과방정식)

투표/
불참결정

(선택방정식)

사전투표/당
일투표 결정
(결과방정식)

공통변수
(사회경제
적 배경)

성별 -0.022 0.180** 0.000 0.189**

(0.12) (0.08) (0.13) (0.08)

연령 0.005 -0.002 -0.001 -0.002

(0.00) (0.00) (0.00) (0.00)

강남거주 0.254 0.142 0.203 0.134

(0.16) (0.1) (0.17) (0.1)

교육수준 0.048 0.008 0.046 0.006

(0.03) (0.02) (0.03) (0.02)

정규직 0.395** -0.008 0.361** -0.008

(0.13) (0.09) (0.14) (0.09)

소득수준 0.000 -0.000 0.000 -0.000

(0.000) (0.00) (0.000) (0.00)

주택 미소유 -0.091 -0.044 -0.064 0.04

(0.12) (0.09) (0.13) (0.09)

사전투표
의

신뢰

사전투표 0.028 -0.229*** -0.078 -0.236***

신뢰정도 (0.07) (0.05) (0.08) (0.05)

후보/정당 
선호도차

이 + 
정당일체
감유무

정당일체감 0.5** 0.122

(0.15) (0.09)

정당선호차 -0.535 -0.331

(0.35) (0.21)

후보선호차 1.417** 0.223

(0.36) (0.21)

상수 0.677 0.483 0.795 0.491

(0.4) (0.29) (0.42) (0.29)

관측치 1,000 922 1,000 1,000

절삭된 관측치 78 78

log Likelihood -861.5453 -841.2

χ2 24.083*** 52.806***

1) 신뢰도의 표기 ** p <0.01, * p <0.05

2) 회귀계수, (  )은 표준오차 

<표 3> 응답자의 투표 여부와 투표방식 선택의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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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사전투표 결정 → 응답자의 당일투표 결정 

변수 모형1 모형2

사전투표/
불참결정

(선택방정식)

당일투표/
불참결정

(결과방정식)

사전투표/
불참결정

(선택방정식)

당일투표/
불참결정

(결과방정식)

공통변
수

(사회경
제적 
배경)

성별 0.187* 0.176* 0.170* 0.200*

(0.09) (0.08) (0.09) (0.09)

연령 -0.004 -0.002 -0.003 -0.002

(0.00) (0.00) (0.00) (0.00)

강남거주 0.049 0.15 0.067 0.159

(0.1) (0.1) (0.10) (0.1)

교육수준 0.001 0.009 -0.003 0.011

(0.02) (0.02) (0.02) (0.02)

정규직 -0.188* -0.003 -0.129 -0.028

(0.09) (0.09) (0.09) (0.09)

소득수준 -0.000 -0.000 -0.000 -0.000

(0.00) (0.00) (0.00) (0.00)

주택 미소유 0.112 0.043 0.103 0.031

(0.09) (0.09) (0.09) (0.09)

사전투
표의
신뢰

사전투표 -0.252** -0.236** -0.225** -0.243**

신뢰정도 (0.05) (0.05) (0.05) (0.05)

후보/정
당 

선호도
차이 + 
정당일
체감유

무

정당일체감 -0.033 0.14

(0.1) (0.1)

정당선호차 -0.16 -0.317

(0.22) (0.21)

후보선호차 -0.167 0.257

(0.21) (0.21)

상수 0.975** 0.492 1.01** 0.439

0.29 0.29 (0.3) (0.3)

관측치 1000 628 1000 628

절삭된 관측치 372 372

log Likelihood -861.569 -843.63

χ2 45.75*** 45.67***

1) 신뢰도의 표기 **p <0.01, *p <0.05
2) 회귀계수, (  )은 표준오차 

<표 4> 응답자의 투표 여부와 투표방식 선택의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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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기본집단: 사전투표자) 

변수 모형1 모형2

투표불참/
사전투표

당일투표/
사전투표 

투표불참/
사전투표

당일투표/
사전투표 

공통변수
(사회경제
적 배경)

성별 0.236 0.318* 0.106 0.310*

(0.27) (0.14) (0.28) (0.14)

연령 -0.015 -0.006 -0.005 -0.005

(0.01) (0.01) (0.01) (0.01)

강남거주 -0.35 0.164 -0.289 0.168

(0.36) (0.17) (0.37) (0.17)

교육수준 -0.092 0.001 -0.06 0.004

(0.07) (0.04) (0.07) (0.04)

정규직 -0.957** -0.205 -0.941** -0.203

(0.28) (0.15) (0.29) (0.15)

소득수준 -0.000 -0.000 -0.000 -0.000

(0.00) (0.00) (0.00) (0.00)

주택 미소유 0.335 0.152 0.243 0.138

(0.27) (0.15) (0.28) (0.15)

사전투표
의

신뢰

사전투표 -0.351** -0.434** -0.239 -0.418**

신뢰정도 (0.16) (0.09) (0.18) (0.09)

후보/정당 
선호도차

이 + 
정당일체
감유무

정당일체감 -0.981** 0.044

(0.33) (0.16)

정당선호차 0.549 -0.394

(0.72) (0.36)

후보선호차 -2.971** -0.071

(0.77) (0.35)

상수 0.732 1.423** 1.005 1.475**

(0.86) (0.5) (0.91) (0.51)

관측치 1000 1000

절삭된 관측치

log Likelihood -861.1306 -839.1545

χ2 69.03567*** 112.9878***

1) 신뢰도의 표기 ** p <0.01, *p<0.05
2) 회귀계수, (  )은 표준오차 

<표 5> 응답자의 투표 여부와 투표방식 선택의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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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이 연구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의 유권자 사후 설문조사를 통하여 유권자

의 투표 참여와 투표방식의 선택의 요인을 살펴본다. 이 연구의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의 논란이 되었던 사전투표 부정 시비와 관련하여 

그 영향으로서의 사전투표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 차이와 행태의 변화를 실증적으

로 검증한 첫 연구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전투표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 정도는 

다르며, 이러한 인식이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행태를 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물론 실증적인 측면에서도 향후 구체적으

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의 연구는 유권자의 투표 여부와 투표의 방식 선택에 대한 다양한 

의사결정모형을 구상하고, 이를 실증자료를 통해 검증한다. 우리의 의사결정모형

은 세 가지다. 첫째, 유권자가 투표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투표를 결정할 경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는 순차적 모형이다. 이는 일종의 

합리적 선택 모형과 유사한 형태로 구성된다. 둘째, 투표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투표 모형이다. 유권자는 먼저 사전투표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할 지를 결정하게 

된다. 셋째, 유권자가 선거불참, 사전투표 참여, 당일투표 참여의 세 개의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모형도 함께 추정된다. 이러한 모형은 이전의 연구에서 모형 

구성을 가져왔으며, 연구가설 역시 이전의 연구와 유사하게 설정한다. 우리는 이러

한 방식을 통해 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투표방식의 결정 요인의 검증에 엄밀함을 

기했다고 생각한다. 

셋째, 이러한 다양한 의사결정 모형을 구성하고 검증하기 위해선 새로운 추정방

법이 요구된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의사결정 모형의 추정을 위해서 사르토리

(Sartori 2003)가 제시하는 ‘배제 제약이 없는 이분 결과변수 선택 모형의 추정법

을 활용하였다. 사르토리의 접근법은 게임이론이나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개인

(혹은 동일 행위자)의 단계적 선택을 통계 모형으로 변환하는데 적합하며, 우리의 

모형에 부합한다. 넷째, 이 연구는 유권자 개인의 차원에서 ‘재보선 선거’에의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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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분석한 많지 않은 연구이다. 향후 재보선 관련 투표 행태의 연구에 있어서 

다양한 논의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하여, 우리의 연구는 투표의 결정에 있어 덜 주목받았던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실증자료를 통해 검증한다.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호감도의 차이 등의 변수는 그간

의 연구에서 그다지 관심을 받지 않았던 요인이었다. 이러한 요인은 유권자가 후보

자의 당선 시 기대할 수 있는 효용의 크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연구는 

여러 해석의 여지는 있으나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호감의 차이에 따라 투표에 

대한 동인이 달라질 수 있음을 통계를 통해 보여준다. 

연구의 한계도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 첫째, 본 연구가 활용한 응답자의 사회

경제적 배경 요인들은 대부분 실제의 자료라기보다는 응답자의 답변에 의존하고 

있다. 둘째, 이 연구가 활용한 자료는 선거 후 사후 설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자

의 투표 여부에 대한 응답이 과다 대표되었거나, 과대표집 되었을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 관련 조사 대부분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문제이기는 하나, 과연 이 연구가 

사용하는 설문조사가 보궐선거의 유권자 모집단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볼 순 있다. 결과의 해석은 물론 향후 조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 끌어낸 연구 결과의 상당수가 이번 서울

시장 보선이라는 특수한 맥락에 기인한 바가 많다. 특히,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의 

차이 등은 21대 총선 이후의 온라인상에 제기된 다양한 문제 제기에 기인한 바가 

크다. 향후의 선거에서 사전선거에 대한 신뢰가 다르게 나타날지, 또한 투표행태의 

차이로 나타나게 될지는 신중히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더하여, 본 연구의 결과는 

하나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것으로 그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선 향후 

다양한 자료를 통한 검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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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aining Whether and How to Vote: Confidence in 

Early Voting and Voting Method Selection

 23)

Junseok Kim*·Bon Sang Koo**·Jun Young Choi***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determinants of voter turnout and the choice 
of voting method by paying attention to voters’ confidence in the early 
voting method. It constructs three decision-making models. In the first 
model, voters decide to vote or not first, and if they vote, they 
subsequently decide how to vote (early voting or election day voting). 
In the second model, voters decide to vote on the early voting day. 
If they do not vote on the day, they get another chance to vote on 
the election day. In the third model, voters choose one of the three 
options: participation in early voting, voting on the election day, and 
absence. Since all the theoretical models deal with voter turnout and 
voting method selection which are closely interrelated, statistical 
models face challenges in including different sets of explanatory 
variables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models. Researchers should also 
consider the problems of censored data in the selection equation and 
binary choices in the outcome equation when estimating the 
parameters. To handle these problems, this paper adopts an estimator 
for some binary-outcome selection models without exclusion 
restrictions suggested by Sartori (2003).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when voters have a low level of confidence in early voting, they are 
likely to choose election-day voting over early voting. This finding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regardless of decision-making models.

 
Key words: early voting, election-day voting, confidence in the method 

of voting, estimator for binary-outcome selection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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